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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보고서에는  <2015 OECD 규제  정책  전망> 개발에  기고된  규제정책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  영향평가 ,  사후평가에  대한  배경  논문을  엮어  놓았습니다 .   

Mart in Lodge (1장) ,  Andrea Renda (2장) ,  Alber to  Alemanno  (3장 ) ,  Steven Bal la  및  Susan 

Dudley (4장) ,  Lorenzo  Al l io  (5장)이  논문  초안을  작성했고 ,  OECD 규제정책과의  Cel ine 

Kauffmann (전체  출판  및  1장) ,  Manuel  Gerardo Flores Romero (2장) ,  Daniel  Trnka (3 ,  4장) ,  

Faisal  Naru (5장)가  감수했습니다 .  규제정책과  본부장인  Nick Malyshev가  전체  지침을  

주고 ,  Jenni fer  Ste in이  이  보고서의  출판  준비를  맡았습니다 .   

규제정책에  대한  작업은  OECD 규제  정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수행되며 ,  이  위윈회의  

임무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가  규제  품질과  규제개혁  역량을  구축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거버넌스  및  영토개발사무국의  규제정책과  직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OECD의  거버넌스및지역개발사무국 (GOV)은  제도  설계와  정책  이행을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와  시장조건에서  모범  관행에  대한  상호학습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개발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정부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무국의  임무는  정부가  전  차원에서  증거에  기반해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행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  경제 ,  사회 ,  환경의  각종  파괴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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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2014년  규제지표조사  결과에  기초한  <2015년  OECD 규제정책  전망>은  OECD 

회원국들이  지난  20년간  규제  품질  개선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  OECD 

회원국들은  규제정책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  감독기관을  설립하고 ,  새로운  

규제  개발  시  행정부에  필요한  단계인  규제영향평가 (RIA)와  공공협의  등의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만듦으로써  규제  품질을  개선했다 .   

그렇지만  이  <전망>은  규제정책의  격차와  단점들에도  주목하여  회원국들이  실제로  

규제  품질을  더욱  개선할  방법을  확인했다 .  정책  입안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RIA를  사용하여  더  많은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은  정책  입안자와  시민의  일상  업무로  체화되지는  않았다 .  사후평가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정책  분야에서는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  활용에  대한  유명한  학자들의  기고를  

모은  것이다 .  이들  각각의  기고는  규제정책의  구체적  측면과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  

각각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련  동향과  사례 ,  과제와  해결책을  검토한다 .   

1장은  Mart in Lodge가  썼다 .  이  장은  정책  목표를  겨냥한  규제와  규제정책의  일반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  또한  1장은  법률과  관행에  규제정책을  보다  더  침투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를  파악한다 .  1장은  규제  및  규제정책에  대한  현대적인  의제들은  어떤  

결함이  있는  특징이  있고  수많은  긴장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1장은  또한  규제제도 ,  

조정  및  협의에  관한  논쟁을  강조하고 ,  제도를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려면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장은  Andrea  Renda가  초안을  잡았다 .  규제영향평가의  적용과  성공 ,  과제에  초점을  

두고 ,  여러  신흥개발도상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OECD 국가  정부가  RIA를  도입한  사실을  

강조한다 .  그러나  RIA를  정책과정  내에서  주도적  흐름으로  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결여  때문에  추진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  동시에 ,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면서  RIA 사용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제공되고 ,  이러한  환경  안에서 ,  

기존의  모든  법령  분석과  함께  모니터링과  사후평가가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장은  A l b e r t o  A l e m a n n o가  작성했다 .  이  장은  정책과  제도적  메커니즘 ,  구조뿐만  

아니라  OE CD 회원국  전체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론과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공한다 .  이  장에서는  정책  입안자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  

규제를  더욱  준수하며 ,  규제과정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관계자  

참여의  추진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자극에도 ,  현재  규제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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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아직  정책과정의  일부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인식의  결여 ,  낮은  참여  능력  및  정보  과부하는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다 .  

공무원이  공공투입요소를  적극적으로  전달 ,  참여 ,  조정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 지 만 ,  대 중 은  공 공 선 에  대 한  새 로 운  방 향 을  개 발 해 야  한 다 .  

4장은  Steven Bal la  및  Susan Dudley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  이  장은  미국에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장치들을  

강조한다 .  이  장은  규제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가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  그러나  이들  기회는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  

전형적이다 .  참여장치들은  숙고적인  정책결정과정하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앞서지도  않는다 .  

숙고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의  반영이나  입장의  반영결과로서  선호의  

변화  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진다 .   

5장은  Lorenzo All io가  썼다 .  이  장은  규제의  사후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장은  

평가정책  및  규제  개입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최근까지  이런  중요성은  규제개혁  의제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으며 ,  사후집행평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사후평가  수행경험은  국가별로  뿐  아니라  정부  내의  부서별 ,  기관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런  배경  하에 ,  본  장은  성과가  양호한  사후평가체계를  주류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다수의  핵심  원리와  우수  사례를  식별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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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규제와 규제정책 동향 및 과제 

Martin Lodge 저1 

 

본 장은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규제와 규제개혁의 역할에 대한 

OECD 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열린 일련의 <포괄적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OECD 원탁회의> 

틀 내에서 규제정책위원회를 위해 개발된 배경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장은 규제의 결함과 규제정책 내 긴장,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의제를 

식별한다.  

 

 

 

 

 

 

 

 

 

 

 

 

 

 

 

 

 

 

 

 

 

 

1. Martin Lodge는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위험규제분석센터(Centre for Analysis of 

Risk and Regulation)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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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장은 i) 규제 설계와 운영의 확인된 결함, ii) 기존 규제와 규제정책 의제의 긴장, iii) 

규제제도에 대한 과제, iv) 추가 탐구영역에 관한 논의 전개에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규제가 다양한 의미에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규제는 금융, 식품, 

의료 등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문을 다룬다. 규제는 이들 위기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접근법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규제는 또한 정당 정치논쟁에 고유한 분야가 되면서 갈수록 더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부 경우 

규제는 구속력이 없고 자료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누군가에게는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목을 조이는” 존재이다(Carpenter, 2010a, pp. 825-46). 규제의 위기는 규제의 독립성과 

초당파적 고위공직인사와 같은 것을 달성하려는 과거의 헌신으로부터 상당히 “퇴보”한 것을 

보고도 진단할 수 있다.  

규제 체계는 "긴축 시대"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 영향은 대상인구의 경제활동 내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규제행위자들에게 가용한 자원이 변해서 일 수도 있다. 강화된 규제역량에 

대한 모든 요구는 자원이 고갈되지 않더라도 쇠퇴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후 

긴축의 영향은 인구통계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공공재정에 대해 눈에 띄게 증가한 압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기에 처한 규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이면, 규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현대적 접근법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해진다.  

규제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 정의들은 주로 특정 지역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들에 

대한 계획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정의는 정부(위임된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정한 기업과 시민에 부과된 규칙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규제는 i) 

표준(달성할 목표를 표현한), ii) 정보 수집(보고와 검사 등), iii) 행동 수정(제재)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Black, 2002; Baldwin, Cave, and Lodge, 2012, 제1장; Lodge and Wegrich, 2012, 제1장).  

광범위하게 정의된 포괄적 성장 의제에 대한 규제의 기여는 다양한 부문들에 걸쳐 식별될 

수 있다. 

a. 표준설정, 정보수집, 행동수정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더 나은 규제"(혹은 

“규제정책”) 의제.  

b. 사회기간산업 맥락에서의 경제 규제  

c. 건강, 안전, 환경 및 그 외 행위 규제영역에서의 검사집중 규제활동.  

d. 시장개방과 시장교정 조항에 관한 폭넓은 법률적/규제적 접근법.  

이 장은 위 규제 이해사항 목록 중 주로 a) ~ c)에 중점을 둔다.  

 

 네 규제분야 각각은 규제가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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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가 부문별로 격리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서로 

다른 이들 영역은 별개의 쟁점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규제의 네 영역 모두는 포괄

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방법과 별개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네 영역 모두에 해당

되는 걱정거리는 시간 불일치와 정보 비대칭 문제와 같은 규제(그리고 그 밖의 정부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기능 문제들이다.  

규제정책 의제의 발전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발전들은 경제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규제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과 OECD 회원국들이 규제정책 의제를 제도화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개혁논쟁은 수단과 전략에 대한 고려에서 제도에 대한 관심(즉, 

규제기관의 거버넌스)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기존 제도가 자리잡은 듯 보이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조직적 학습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전제조건과 '아킬레스건' 등을 들 수 있다(Black, 2007, pp. 58-73; Lodge, 2008, pp. 280-301). 

규제정책 관행에 있어 주요한 도전과제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규제정책결정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통제와 일관성 

요구, 다른 편으로는 더 많은 재량과 분권화 요구가 항상 특징이 된다. 감시가 너무 적으면 

태만해지기 쉽고, 감시가 너무 많으면 필요한 비공식 관계를 훼손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OECD 문서는 규제개혁과 규제정책개혁을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개혁의제로 집어넣는 데 

있어 나타나는 주요한 도전과제들 중 일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내용(정책 변화에 

따른 승자와 패자)에 기초한 반대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고, 정치적 우선순위와 선거일정, 

"합리적" 순서배열 간 조정의 어려움과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모든 

논쟁은 규제개혁의 정치적 속성뿐 아니라 제안된 개혁에서 발생하는 역량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규제의 결함  

규제분야에는 감독, 참여, 유인, 적응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결함이 있다. 규제의 결함들은 

규제의 "정치경제", 즉, 규제가 생산되고 운영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들에서 

발생한다. 이 섹션에서는 이 결함들이 규제정책 분야(즉, "더 나은 규제")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규제분야가 전반적으로 이 결함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검토한다.  

감독 결함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실제로는,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감시 결여에 관한 

비판과 관련 있다.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규제행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다수의 

규제제도에 노출된 자들이 모순된 요구는 아니더라도 일관성 없는 요구를 처리하도록 만든다고 

비판 받는다. 더욱이, 감독은 자원 부족으로, 이 자원이 법적, 재정적 또는 직원 자원인지와는 

상관없이, 제한적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위기(금융, 식품 등)는 규제기관에서 규제를 받는 

행위자의 역량과 동기부여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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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이 점점 관리기반 및 성과기반의 접근법으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기관에 규정준수 패턴 

식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확립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환경에서는, 규제를 받는 행위자들의 능력이 주로 우수한 자원과 광범위한 법적 

도전으로 인한 이러한 시도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감독결함이 집행가능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중앙에 집중된 감독에 대한 도전이 민간 및 초국가적 규제제도의 증가때문에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참여 결함은 규제과정의 포용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본 문서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영향 받는 관계자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규제의 "하향식" 성격에 관한 우려가 있다. 

현대의 "비즈니스 비용" 강조는 "비즈니스 이익"을 "경제적 이익"과 혼합(즉, 교환 관계의 

거래비용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또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포획"과 그 

밖의 규제 관련 문헌들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규제는, 최소한 일부 경우에, 집중되고 잘 구성된 

이익단체들이 성공적으로 규제 접근법의 틀을 만들고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Carpenter and 

Moss, 2014, pp. 1-24). 따라서, 분산된 이익단체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너무 적게 

강조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를 받는 특정 부문 이익단체들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 또한, 참여 결함은 더 폭넓은 협의노력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우려는 

협의에 "유력한 용의자"는 잘 포함되는 반면, 신규 또는 "비표준" 참여자들은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증거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한 전문 지식에 관한 의문과 서로 다른 

종류의 전문지식 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의문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참여결함은 

규제활동 지원 시 제3자의 역할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인 결함은 현대 규제가 개인적 유인들에 대한 관심 부족을 겪는다는 주장으로 정의된다. 

이 주장의 한 특징은 규제가 규제기관과 규제를 받는 사람에 똑같이 충분한 재량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과잉 처방은 실제 문제와 관계하기 보다는 위험회피와 

의도에 대한 고려 없는 기준 준수만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 화석화(방어적 위험 관리에 

사용되는 법제화 절차)는 반응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주인" 의식이 감소한다. 

공익사업 규제에서, RPI- X 가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상당한 도박을 권장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인 결함은 또한 그 때문에 시장유형 발견과정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소비자 행위에 대한 과잉 처방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민간 독점 규제가 구조 개혁에 대한 사전시장 개방보다 더 문제임이 

드러났다는 인식으로 인해 "유인들"에 대한 관심 또한 공익사업 규제영역에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대한 관심은 제한된 합리성과 차선의 소비자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다른 

장벽의 이해와 소위 행동 경제학의 통찰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와는 별도로, 규제기관들은 

그들의 접근법 및/또는 그들 자체활동에 관한 "자금에 적합한 가치"를 벤치마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인 결함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언급될 수 있다.  

적응 결함은 다양성 부족으로 정의된다. 규제 접근법은 너무 획일적이고, 새로운 게 없으며, 

다양성이 불충분하다고 비판 받는다. 그에 따라, 규제기관들은 전문지식을 적용하지 않고 절차상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한다고  비판  받는다 .  이  위험  신호가  확립된 

표준운영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잠재적  "경고  신호"에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상호 연계 및 상호 허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뜻한다. 이 주장은 어느 한 단일  



 

15 

규제 접근법의 장기간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과신을 경고한다.  

규제결함에 대한 이 네 가지 진단은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경합한다. 어떤 한 규제개혁 

방식으로 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예를 들어 규제가 너무 많은 처방과 

"규약화"에 시달린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 유인 또는 참여에 더 많이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합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에 대해 "더 큰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른 세 관점들을 옹호하는 사람 간에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인에 대한 더 큰 주의를 요구하는 사람과 참여나 감시 절차 강화를 

옹호하는 사람 간에 충돌이 있을 것이다.  

결함에 대한 네 가지 관점 모두는 규제정책, 즉, "더 나은 규제"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감독 결함" 견해는 규제의 전문지식과 일관성에 대한 지지를 규제정책의 

적절한 역할로 간주하며, "참여 결함" 관점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화 및 

협의를 옹호하며, "유인 결함" 주장은 규제를 없앨 수단을 지지하거나 규제의 시장 유형 대안을 

강조하며, "적응 결함" 관점은 어떤 한 가지 전략은 도박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지 진단은 규제의 "유지와 흐름"이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규제정책의 한 가지 핵심문제는 옹호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문제는 일반적인 정책문헌은 목적보다는 수단에 더 동의하기 쉽다고 시사하는 반면, "더 나은 

규제"는 목적과 수단을 결합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방법과 절차가 그 

기초가 되는 목적 및 목표와 분리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규제정책 수단들이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내 규제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1.1은 "더 나은 규제"가 달성해야 하는 네 가지 견해의 개요이다. 목표들이 대조적이어서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절차상 

장치들을 통한 보다 일관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전문적인 대화나 시장유형 준비에 

관한 견해 충돌한다.  

표 1.1. "효과적인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들의 개요 

그릇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줄인다 

규제에는 항상 부작용과 상충요소가 

있지만, "더 나은 규제"는 이러한 

부작용의 정도와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일관성, 예측 불가능성, 전문성 

부족을 줄인다 규제는 반사적인 반응에 

시달리며, "효과적인 규제"는 프로세스를 

늦추어 정보를 강화하고, 여러 제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더 나은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 

 

규제 완화와 "규제에 대한 대안"을 

통해 규제의 "부담"을 줄인다 

규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고 

제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시장 유형 장치", 비행 폭로와 같은 

대안들이 더 뛰어난 해법이다. 

규제의 분리와 전문가 대화 부족을 

줄인다 

규제는 전문적 대화와 제도적 메모리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권장하는 장치인 제도적 

메모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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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규제를 "반사적이고" 일관성 없는 규제대응 경향과 연관 짓는 것과 연관된 

비판부터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가보자"를 추구하는 스캔들, 규제기관, 

입법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비판을 다루지만, 기업들은 "융통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OECD 조사에서 국가 대응을 검토할 때, 규제정책 장치들이 "보다 나은" 또는 "축소된" 

규제로 옹호될 때가 많다. 그러나 "더 낫고" "축소된" 규제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낫고" "축소된" 규제를 둘러싼 다수의 의제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모순된 의미는 숨기면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용어 중, "더 나은 규제"라는 

전형적인 "행정적 표현"이 있다(Simmon, 1946, pp 53-67).  

"더 나은 규제"에 관한 네 가지 논리 모두는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어떤 전략이든 행정적, 정치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규제정책 내 긴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는 “더 나은 규제”(예, 규제정책)로의 시장의 접근/제한을 다루는 

모든 법적 조치부터 "경제 규제", "검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국가적 대응에는 

폭넓은 정책환경("경쟁력")에 관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다음은 그와는 다른 세 가지 차원의 

규제에 집중한다.  

"경제 규제" 측면에서 개혁 문제가 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외에는 특별히 규제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듯하다((OECD, 2014a). 이 영역에서는 규제정책의 경계, 특히 에너지 

규제에 관해 상당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폭넓은 규제개혁 논의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경쟁 우선순위 영역에서 준독립적인 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에너지 규제가 규제의사결정 영역과 부처 정책결정 영역 사이에 나타나는 경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쟁점들은 투자 필요성, 소비자 가격 상승, 

및/또는 장기적인 정책 결과 선택에 대한 과제에 대해 발생한다. 더 폭넓게 말하면 공익사업 

규제는 효율성, 형평성 및 안정성 가치 간 규제의 상충요소를 강조한다.  

  경제규제 분야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영국에는 경쟁 기관과 경제   

규제기관 간 동시 실행에 대해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의무가 있다. 그 밖의 관할권들은, 쟁점이 

위, 아래로 명백히 겹치는지를(즉, 제안서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검토하지 않고, 자신들 각자의 

법률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배정에 의존한다(Koop and Lodge, 2014, pp. 1311-29). 더 넓게 보면 

경쟁과 경제 규제기관 간 제도적 분업과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점점 더 경쟁 법 원칙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책 영향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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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충분히 "한가한" 시대에는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용량 

병목현상으로 인해 투자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에는 개정과 검토가 필요할 지도 모르는 

경제규제수단의 역할은 무엇인가?(Helm, 2009, pp. 411-34) 

"검사" 중심 규제 활동 측면에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준수 비용과 관련이 

있다(OECD, 2014b). 많은 문제가 "효과적인 규제"와 관련되지만(아래 참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검사를 위한 규제역량을 예산제약과 인원삭감 시대에 유지할 수 있는가? 인원삭감이 

아니더라도, 검사원들의 역량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규제 접근법이 임의의 의사결정에 

갈수록 더 의존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리고 형식적인 요식행위 피하기) 더 중요하다(Ayres and 

Braithwaite, 1992; Coglianese and Mendelsohn, 2010; Coglianese and Lazer, 2003, pp. 691-730; May and 

Winter, 2000, pp. 143-73; May, 2003, pp. 381-401).  

  준수비용이 중요한 건 확실하지만, "성장에 대한 영향" (또는 관련된) 요구가 국제적 의무와 

같은 것에 의해 위임된 경우, 검사 관련 활동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분열된 

권한의 문제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주의가 필요한 규제 의무의 분산된 성격에 대한 관심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특별 활동이나 감독기능의 "부담"보다는 준수부담의 누적적인 

성격이다.  

  권한의 분산은 정보교환과 조정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특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제도 분리에서 발생하는 쟁점 외에, 수단에 관한 문제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험기반 규제는 금융위기 중과 후의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규제집행에 자원과 관심을 할당하기 위한 공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험기반 

규제에 대한 역량 요구사항(정치적 타당성을 포함하여)은 너무나 등한시 되었다.  

규제 정책 측면에서, 긴장과 관련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되었지만, 규제정책 자체의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여왔다. 국가들은 광범위한 절차적 규정과 조직 감독 조치와 “불필요한 요식”을 "개선" 또는 

"제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절감을 보고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행정비용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필요한 요식 제거"의 편익과 수혜자, 그리고 그것이 포괄적인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지식 또한 거의 없다. 그 외에도 폭넓은 이득 문제나 여러 단체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분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논쟁들이 주로 규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원탁토론에 대한 문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더 나은 규제”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논쟁이 

있고, 특히 행정부 내 "더 나은 규제"의 핵심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점점 더 

최고 감사기관의 역할에 관한 논쟁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생산성위원회는 

규제심사에 대한 기고에서 영향평가의 일상 활동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규제"와 다른 기구의 

심사와 옹호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의 역할이 실제 규제활동에 대한 사후 심사로 지정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생산성위원회의 역할은 시장 집중의 폭넓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 밖의 감독기구는 

"더 나은 규제"의 일상적인 생산(즉, 영향평가 감독)과 관련될 수 있다. "더 나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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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은 규제정책 제안에 대한 중심이다. 두 가지 주요 과제가 등장한다. 하나는 

이 부서의 위치이다(아래 참고). 다른 하나는 규제기관과 그 규제기관이 입안한 규제와의 

관계이다. OECD 회원국에게 이러한 관계는 상호 불신의 한 특징(적어도 가끔)이 되고 있다.  

  더 나은 규제(아래 참고) 수단에 관한 문제가 단지 설계와 포부 측면만이 아닌 그 수단들이 

받는 반응의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부처 관료와 규제 담당자의 일상업무에 "더 나은 규제"를 

체화시키는 과제가 1)재량 대 중앙집권화, 2)감독 대 "협조", 3)의미 있는 과정 장려의 필요 대 

실질적이지 못한 대응 유혹 간 갈등 문제에 직면하며 특히 정치적 관심이 높을 때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규제수단의 결합된 영향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단지 잠재적으로 대립되는 

논리 측면뿐만이 아닌, 우선순위 결정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이 규제영역 전체에 걸쳐 제도적이고 상호 제도적인 관계들과 폭넓은 정책환경, 규제전략의 

역량요건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가로 아래서 논의한다.  

규제정책을 "효과적인 규제" 또는 "높은 품질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규제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의제가 여러 번 반복된 경험이 있다. "높은 품질", "효과적인" 또는 "부담이 적은" 규제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나타내기 위한 "불필요한 요식의 모닥불"과 그 밖의 조치들을 발표하지 

않는 정부는 거의 없다. 효과적인 규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심 분야로 분리된다. 효과적인 

규제 담론의 관심이 주로 규칙 결정을 위한 기준(또는 "기준을 위한 기준")에 주로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최근에서야 정보 수집과 행동수정 쟁점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규제정책 의제에 관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분산된 규제 활동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대다수 "규제부담"이 어떤 한 규제 행위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와 관련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예를 들어, 표준 설정과 집행기관들 간, 검사자와 감독자 

간, 검사자와 대상 집단 간 결과로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Hood et.al., 1999).  

효과적인 규제기준: 여기서 핵심 주장은 규제품질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향평가와 같은 장치가 부작용 및 "지휘통제" 규제와 연관된 부정, 즉, 과잉 규범, 과잉 

또는 과소 포함, 과도한 집행, 타당하지 않은 집행 가능성, 과잉 침입을 피하는 데 사용된다. 

영향평가는 숙고된 대안과 더 많은 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수단과 규제전략에 관해 보다 

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영향평가의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 채택을 

피하는 것이다.  

진단된 영향평가 문제는 잘 문서화되어 왔다(영향평가가 규제기관이나 부처 관료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견해차는 여기서 무시함). 그 중 하나는 대안 선택이다. 대안들 간에 

실질적인 경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안들은 선호하는 옵션을 한층 더 정당화하기 위한 

허수아비로 제출된다. 영향평가의 품질은 영국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품질이 

발견된다. 영향평가 방법론의 긴장들은 기준과 분석의 폭대 깊이, 화폐화한 비용편익 비중, 단기 

비용 간 균형(상대적 확실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및 훨씬 더 장기적인 이득, 그리고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평가의 늦은 타이밍과 관련된다. 더 일반적으로는 영향평가 옹호는 

"합리성 증대"를 요구부터 규제 접근법들에 관한 전문가 대화 증가를 요구하는 것과 영향평가를 

규제완화 조치로 보는 것, 영향평가를 관료와 정치인들 사이에 똑같이 규제 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까지의 서로 다른 논리를 반영한다(Baldwin, 2010, pp. 259-78; Radaelli 

and de Francesco, 2010, pp. 2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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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에 대한 조직적 반응 또한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헌신적인 전문가가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된 변경을 개발하는 임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영향평가는 복잡한 쟁점들("교묘한 쟁점") 평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대안들에 대한 최초 검토에서 

먼저 비판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없앰(one-in, one-out)" 또는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없앰(one-in, two-out)" 제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조치의 의도는 규제를 "감축"하거나 "신규" 

규제 채택을 더욱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한 선택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도박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안의 고유한 이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다른 곳의 규제 "희생"에 대한 저항으로 

잠재적으로 이로운 규제 변경을 방해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제규정에 대한 도박을 

초래한다(규정을 부풀림으로써). "좀비" 규제(즉, 효과가 없는 구식 규제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인식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없애는 것이 포괄적인 성장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유(stock)" 규제를 처리하기 위해, 검토조항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특정 

기관에 의한 의무적 검토(경쟁 감시자 또는 경제 자문위원회에 의해 규제 받는 시장 모니터링 

등)에서 일몰 조항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이론적 핵심근거는 초기에 열광적인 규제 

개입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실질적인 부적절함과 상관없이 계속 남아 있는 "묘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식 법령과 규제는 계속 문제에 직면한다.  

보유 규제에 대한 검토에는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참여해야 한다. 관심/동원의 부족은 

적절성 부족 지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원 부족은 단지 영향 받는 유권자들의 분산된 

특성(즉, "집단 행동" 문제)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식 검토 절차에 대한 신뢰(일몰 

조항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는 집중적이고 재원이 풍부한 관심의 동원을 장려할 수 있지만, 

분산된 관심의 동원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크라우드소싱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현대 기술이 서로 다른 행위자 무리를 유인함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Balla and Daniels, 2007, pp. 

46-67; Lodge and Wegrich, 2014).  

정보 수집의 효과적인 규제: 여기서 중심 주제는 규제의 행정비용이며, 특히 검사와 그 

밖의 보고 요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표준비용모델이 규제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규제의 실질적인 목표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측정하여 감축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 모델은 현장을 고려하기 위한 설계 규칙을 강제하는 수단, 즉, 보고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감사원, 2008; Wegrich, 2009).  

이처럼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 

방법을 규제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발생하는 준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첫 걸음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간에 불편한 타협을 제공한다.  

행정적 부담을 측정하여 감축하기 위해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는 유행이 퍼지고 있다. 

일부에게 규정준수의 행정비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전체 준수부담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표준비용모형의 주요 쟁점은 기본 비율 계산 및 기준선에 대한 광범위한 도박을 위한 

잠재적인 재계산을 허용하는 정도의 유연성에 요구되는 균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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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수정의 더 나은 규제: 핵심 주장은 집행활동 비용, 특히 비즈니스에 의해 초래되는 

비용 절감과 관련이 있다. 자기 준수를 장려하고 고가의 형식적인 절차를 방지하는 접근법을 

개발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된다. "반응적 규제"에 관한 생각도 참조는 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집행의 핵심 주제는 "위험 기반 규제", 즉 검사 활동이 영향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할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Baldwin and Black, 2008 pp; 59-94; Black and Baldwin, 2010, pp. 181-213; Black, 2005, 

pp. 512-49; Grabosky, 2013; McAllister, 2010, pp. 61-78; Parker, 2013). 이것은 체계적인 규제 감시 

활동에 대한 허용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을 대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부담의 감축이다(OECD, 2014c). 위험기반 규제는 부문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통용되어 왔고, 2005년 "Hampton Review"에 따라 영국 규제당국이 필수로 활용해야 

되게 되었다.  

위험기반 규제를 향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금융위기의 교훈을 어떻게 위험기반 규제활동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여러 우려와 관련된다. 그 중 하나는 금융기관에 할당된 위험성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및 위험평가가 도전 받는 방법("잘못된 위험"에 초점이 맞추어진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 규제의 위험 규정이라는 도전 측면에서), 세 번째는 엄격한 규제 조항이 "깐깐한" 

규제조치를 방해할 수 있는 폭넓은 정치적 풍조에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추가적인 두 가지 도전이 금융위기에 의해 분명해졌다. 하나는 체계적인 위험이 다른 국가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종 분산되는 규제의사결정에  수반되는 규제 받는 

시장들의 상호 의존성이, 선거 정치학, 특히 EU 회원국의 재국유화를 향한 추세와는 상관없이, 

국제적인 규제 협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14c ).(Lodge, 2013, pp. 378-90). 다른 

문제는 체계상 위험의 속성이다. 어떤 활동과 제도가 '체계상' 위험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것에 문제가 많지만, 다른 시스템에 체계상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예를 들어, 의료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시스템의 실패)을 파악하는 데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한 위험들이 언젠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모든 위험기반 

집행방식이 정치적 위험, 즉 미디어의 부정적인 머리기사에 등장하는 조직의 위험 등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더 폭넓게는 위험기반 규제가 "부상하는 위험"이라는 맥락에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변화하는 기술과 행동, 시장을 정의하는 부상하는 위험들이 기존 규제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부상하는 위험들은 "영향과 가능성" 

계산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주목 받지 않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규제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한 출처는 불만사항이다. 불만처리 메커니즘이 중요한 정보와 덜 적절한 

정보로 분리하는 방식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불만을 처리하려면 입력의 흐름을 다루고 어떤 

입력이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어떤 입력이 제공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려면 잠재적으로 

막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일부 규제 분야는 규제 대상 집단의 불만에 의존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다(예를 들어, 도축장 및 동물실험시설).  

집행은 규제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OECD, 2014b). 집행에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표준의 틀을 짜는 사람들과 검사 및 집행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에 가능한 분리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감사" 등의 모델은 기존 집행 접근법과 쉽게 조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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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예를 들어, 검사결과를 "확인"하려는 요구는 규제결정의 일관성에 관한 끊임없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온라인" 망신주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려면 단지 집행조치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닌 구제 조치에 따른 정보를 없애는  규제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든 집행방식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위기와 스캔들에 대한 대응이다. 비난과 위험 

회피에 대한 관심은 모든 정책활동에 내재하고, 그에 따라 규제 성공의 결여에 대한 잠재적 

원인과는 무관하게 비행탐지 문제에 관한 "더 나은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조사단이 비행을 탐지하고 조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규제임무가 확대 중일 때, 

금융 및 조직 재원을 감축할 때, 폭 넓은 정책 환경에서 "가볍게 처리된" 규제를 요구할 때 

매우 문제가 된다.  

집행에는 준수 부담 "감축"에 대한 요청을 넘어서는 중앙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검사 품질과 유능한 직원 모집 능력.  

 정치적 및/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는 가능한 집행 

체계의 개발.  

 중첩된 영역의 집행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출처 간 상호 작용.  

반응적인 규제와 위험 기반 접근법을 규제 집행에 동시에 초래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했으므로, 두 접근법 간의 갈등이, 특히 금융 및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응적인 규제는 집행을 자문 

기반 과정으로 이해하는 빈번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반응적인 규제에는 형식적인 제재 

위협이 필요하다(Parker, 2006, pp. 591-622).  

  형식적인 제재 위협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반응적인 제도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위험 기반 집행은 낮은 차원의 위험을 주로 포함하는 자문 제공 집행 

활동의 수를 줄인다. 오히려 틀림없이 "집행 피라미드"의 상단 목적에 이미 위치한 높은 차원의 

위험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한 가지 주요 과제는 영향과 가능성보다는 복원성/가역성 맥락에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정도의 불확실성과 연관하여 부상하는 위험들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으로 잠재한 민감성을 포함하는 위험에 대한 시각을 지적한다. 그러나 "영향"과 

"가능성"의 더 양적인 분석에 대한 폭넓은 선호와 충돌할 수 있다.  

"효과적인 규제" 도구들에는 다수의 갈등이 존재한다. 하나는 언급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목적과 특히 효과적인 규제기구에 포함되고 잠재적으로 대항력 있는 

논리 간 갈등이다. 이 갈등은 전체적으로 "결합 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적 목표를 

"강화하는" 정도, 도박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해당 "강화"의 의미 및 해당 접근법이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규제기관의 능력을 감소시킬 우려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 게다가 

규제 개입에 관해 더 많은 질적 평가 요청과 동시에 "힘든" 양적 목표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정책 기구들이 

전체적인 투명성과 책무를 감소시킬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안된 규제 변경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겨냥하기보다는 주요 관심이 효과적인 규제기구 자체의 처리로 

옮아가게 된다. 평가 방법론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보기에 규제 옵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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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규제기구가 전체 투명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OECD 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감독기관의 궤적은 정부들에 따라 다양하다. 

규제정책감독을 한 부처에 부여하는 것은 중앙정부 감독과 지원에서 분리되고 그 부처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규제정책 감독을 정부의 중심에 배치하면 

규제개혁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많이 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장점은 있지만,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분리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질적인 정책 문제와 "효과적인 규제" 간 긴장은 

"효과적인 규제"를 향한 접근법과 무관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PRO-REG 이니셔티브가 브라질 연방정부의 "규제 정책" 의제를 오랫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이니셔티브에 사용하는 자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그 역할도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규제 기관(브라질 오일 및 석유 규제기구, ANP)의 실질적인 규제 정책이 

개선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수행되는 규제정책 사업도 

책임지면서 제대로 중앙 사업의 제도적 뿌리내림을 평가하는 것이다(인력, 자금 조달, 조직 

사업 측면에서).  

요약하면 "효과적인 규제" 추진 측면에서 규제정책 의제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로 나뉜다. 서로 다른 수단들이 충돌하는 원인들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효과적인 규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종 목표와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규제 수단 자체가 중요한 측면에서 부적합함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OECD 회원국들이 점점 더 이들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들 수단의 광범위한 채택이라는 측면에서 장래 의제는 이 수단들과 연관된 

전제 조건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규제능력 향상을 위한 의제  

전체적인 규제와 규제정책에는 포괄적인 성장이 기여할 수 있는 의제의 능력 요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규제 능력을 고려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규제 산업에 의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화할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능력에 대한 추구는 포획이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넘어서며 규제 제도 및 

그 관리에 대한 강조와 현대 맥락에서 규제 활동의 분산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i)협의 및 ii)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종류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규제에서 전통적인 과제 중 하나는 과정이 "포획"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포획의 강한 버전에서 규제는 대중이 규제 없이 또는 매우 다른 규제 장치를 가지고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덜 강한 버전의 포획은 특정한 편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대중은 여전히 규제가 없는 세상의 상태를 넘어서는 

일정한 이득을 보게 된다(Carpenter and Moss, 2014, pp. 11-2).  

"포획" 이론과 기업의 이익에 관한 논쟁은 금융 개혁과 후속 규제 개혁 맥락에서 선두로 

돌아왔다. 전통적인 포획 설명이 규제 정치학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포획"의 기본 메커니즘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포획"을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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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증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획"에 대한 관심은 강력한 이해관계에 대해 

잠재적인 점검을 도입하는 다수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비용이 적으면서 잠재적 비행에 대해 의사 결정자에 경고하는 내부고발 및 정보 생성 장치의 

창안.  

  규제의사결정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관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장치의 제공.  

  특정한 관심사(및/또는 그들의 대표자)에 권한을 주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 조직.  

포획 외에, 규제 제도 설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약", 즉 정책 뒤집기에 

덜 취약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규제 제도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 뒤집기 가능성 축소는 투자의 장려라고 

일컬어진다(Levy and Spiller, 1994, pp. 201-46). 더욱이 제도 설계는 정보 비대칭, 즉 규제 받는 

당사자가 규제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에 따라 이 비대칭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관념("회피" 및 "표류")과 관련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감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우려가 있었다.  

"정치화" 및 "독립성"에 관한 논쟁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한 

갈등은 한편으로는 안정성과 일관성 요구, 다른 편으로는 융통성과 조정(경제적 변화 및/또는 

선거 변화의 이유로) 간의 긴장과 관련된다.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우려는 주로 투명성과 책무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절에서는 

현대의 논쟁에서 더 현저하게 (다시) 부상 중인 세 가지 주제인 규제 기관, 협의 및 조정의 

거버넌스를 더 자세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의제가 규제 능력 개발로 방향을 

잡아야 함에 대해 논한다.  

규제 제도의 거버넌스: 규제 기관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 

규제 독립성 지수를 개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유발했다(OECD, 2014a)(Hanretty 

and Koop, 2011, pp. 198-216). 이 지수들의 표준적인 특징에는 임명 방식, 임기, 의사 결정 

규칙(부처의 거부권 등), 자금 준비 및 관할 경계가 포함된다. 자금 조달이 정부 예산 사이클과 

연계될 경우 대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금조달원은 자금조달의 변동성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요 과제는 규제 제도의 거버넌스 검토를 위한 이론적 근거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요 관심이 "신뢰할 수 있는 공약", 즉 선출된 정부의 준독립성을 알리는 신호에 부착된 중요성 

중 하나인지, 아니면 정보 비대칭 중 하나, 즉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지? 규제 제도의 거버넌스 기초가 되는 논리가 무엇이든 이 논쟁은 

다음 쟁점들에 의해 형성된다.  

  규제 목표에 고유한 모순된 성격. 규제 제도는 경제 효율성 목표부터 사회 형평성까지, 환경 

문제에서 공급 보안 문제까지 다수의 목표를 결합해야 한다. 여러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법령 

상의) 약속이 없더라도, 규제 결정은 언제나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Prosser, 2010). 다시 말해서 

규제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가치와 "교묘한 문제"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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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관계 측면에서 규제기관에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관/장관급 

부처에서 규제기관들이 특정 목표에 중요도 순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는 제공해야     하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성과 계약이나 "기대서"와 같은 

"적절한" 정치적 프레임워크 결정에 대한 긴장도 항상 있을 것이다.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관심과 수요 사이의 흐릿한 경계선. "독립성"이 추가 약속(및 

유리한 정책 성과)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상 주장은 공식적인 자치가 훼손될지도 

모르는(공식적인 행위 또는 비공식적 행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제공한다. 

고객 가격과 투자에 대해 경쟁적인 요구 또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공급자 지원이나 방해의 

정치적 이점과 같이 선거상으로 민감한 정책 분야의 정치적 관심의 편차에 대한 정책 분야에 

걸친 여러 통찰력이 있다. 고유한 상호 의존성이 정치적 의사 결정과 규제의사결정 사이에 

존재한다.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평판의 중요성. 최근의 연구를 보면 규제기관의 자율성은 형식적인 

제도 규정과는 관련이 적고 평판과는 관련이 높다. 이런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나 법률 

규정보다는 규제기관의 능력과 규제 체제를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책무와 투명성 규정의 유용성.  

책무와 투명성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들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책무는 

일반적으로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설정 문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요구로 정의된다. 

투명성은 외부 감시에 대한 과정의 개방성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등의 일부 

규제기관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 요구 이상으로 보고한다(Koop, 2014, pp. 565-81). 

영국에서는 각 부처별 특별위원회 수립 전에 특별 규제기관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과 그 밖의 보고 의무들이 정치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러한 수단들이 시민들(즉,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으로 볼 때 규제 체제의 

정당성을 증가시키는 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에 대한 초점(이용 

가격과 품질 정보를 장려)은 선택을 개선하여 포괄적인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제공한다. 그 밖의 규제기관이 홍보를 추구하는 것은 규제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덜 바람직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고도의 위험 

규제에 대한 책무와 투명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성과 관리에 대한 문헌을 보면 "힘든" 책무와 

투명성 규정은 도박을 조장함을 또한 시사하고 있다.  

  사법 견제와 균형의 존재. 사법 심사 및 항소는 규제 체제의 정당성과 책무의 중요한 

원천이다. 동시에 사법 심사 및 항소는 규제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대표하며,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규제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성공적인) 핍박이 규제 품질의 효과적인 

지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규제기관들의 위험 수용 범위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항소 사건의 패배가 반드시 규제 작업의 질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광범위한 심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협의: 협의는 "좋은 것"이라는 거의 보편적인 동의가 있다.  

네 가지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협의가 규제의사결정을 위한 증거의 

기반을 증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협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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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협의는 외부 투입과 감시가 통상적인 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통제의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는 또한 의사결정의 정당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증거, 참여, 통제, 정당성이 협의를 통해 조직될 수 있을지는 더 큰 

논쟁거리이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에 기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협의에는 비용이 들며, 규제기관과 그 밖의 의사 결정자들이 누구와 언제, 어떻게를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협의과정이 "유력한 용의자"(즉, 잘 확립된 이해관계)의 견해만을 

권장하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제한된 세부정보만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정당성 추가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우려들은 전문지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누구의 과학?") 위험 규제 분야에서 

발생하며, 현직과 신규 진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자유화 시장의 

영역에서 특히 발생한다. 표 1.2는 협의에 대해 제시된 이득과 문제의 개요를 제공한다.  

표 1.2. 협의의 장점과 문제의 개요 

"다양성 증가"  

+ 더 많은 예기치 않은 정보: 협의 

채널의 다양성은 포획 위험을 줄임  

-  "적절한" 정보 탐지의 어려움 

"합리성 증가"  

+ 더 많은 전문 지식: 정책 결정의 

합리성 향상  

- 협의비용 변수 정의의 

어려움(기간/시간/심도)  

"도전 증가"  

+ 더 많은 비즈니스 행위자 참여 - 

정치인/관료의 과잉 규제에 대한 

유인을 줄인다  

 - 잘 조직된 이익과 조직되지 않은 

이익의 균형 달성의   어려움 

"참여 증가"  

+ 더 많은 참여 - 정당성 향상과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참여  

- 의견/ 이해관계자의 프로세스 및 

가중치에 대한 순서 유지의 어려움 

 

그 외에도 협의 과정은 시기의 문제에 직면한다. 조기 협의를 하면 여러 옵션 검토에 대한 

융통성이 증가하지만, 변수가 너무 모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늦은 협의는 옵션 선택이 이미 완료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조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준수할 

절차 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협의과정을 수용하기 위한 신기술 

이용의 장려이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시도(또는 증거 제출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디지털" 

수단)가 다양한 국가에서 등장했다. "불필요한 요식" 분야에서는 영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불필요한 요식 거부"를 실천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형태 과정에는 다수의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 비용을 낮추고, 분산된 접근법을 허용하며, 그에 따라 규제 의사결정에 

대한 증거와 정당성 기반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증거는 이 활동들이 서로 다른 협의 프로세스 품질을 권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고품질 

정보와 저품질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 동원 가능하기 쉬운 행위자 외의 행위자가 기여하게 하는 

방법,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품질을 보호하는 방법, 우선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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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우려가 남아 있다.  

조정: 조정 주제는 효과적인 규제에 관한 현대의 논쟁에서 갈수록 더 유행하고 있다. 조정은 

과정과 결과 모두로 이해된다. 조정은 규제 당국의 분산된 성격 때문에 등장이 필요하다. 규제 

의사결정은 초국가적/다국적, 국가적, 지역적, 현지 차원의 정부 간에 분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여러 조직 간에 분산된 경우가 많다(Wegrich and Stimac, 2014; Lodge, 2014).  

이런 분산은 조정에 대한 필요를 발생시킨다. 조정은 공공 행정에서 지속되는 쟁점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조직의 의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적인 관심과 자율성과 "전문 영역"에 

관한 우려, 우선순위에 대해 경쟁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걸친 이해관계의 부문별 우려에 대한 이러한 편향 주의의 예는 경쟁 정책의 폭 넓은 개발보다는 

자체 분야 내 역학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경제 규제기관일 수 있다. 

조정이 고민거리임은 널리 인정되지만, 조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는 언급이 

적다. 마찬가지로 조정 문제가 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부상하는 쟁점"이 지나치게 중첩되거나 적게 중첩되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의 

이슈포트폴리오 할당에 대한 관심. 서로 다른 조직이 같은 분야에서 책임을 주장할 때 중첩이 

발생하며, 모순된 자문이나 요구로 이어질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집행 시에 

존재한다고 언급된다. 일부가 겹치는 것은 조직 관심의 부재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로 

정의된다. 이런 현상은 공식적으로 책임이 할당되지 않거나 규제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기관들이 특정한 쟁점에 관여할 때 등장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조직 간 정보 교환에 대한 관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여러 규제 기관 사이에 정보 교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비밀유지 계약에 

대한 쟁점 외에, 정보 교환 문제는 부분적인 관심에 관한 것이다. 한 행위자가 보유한 일부 

정보가 이 정보를 가진 행위자에게는 아니겠지만 다른 규제 행위자에게는 매우 중요할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조직의 다른 접근법 문제와 그에 따른 모순 조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관심. 이 문제는 서로 다른 규제 및 경쟁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론과 원칙들을 개발할 때 등장한다. 이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생성한다.  

조정에 대한 별도의 쟁점은 다수 부문 규제의 문제이다.  

일부 국가에는 부문 간 공익사업 규제기관이 있다(네덜란드는 통신과 경쟁 당국을 병합함, 

독일은 점진적으로 인프라 구조 규제기관을 만들고 있음). 다른 국가들은 부문별 초점을 

유지하고 있다(통신이나 에너지 등의 부문 내 일부 병합과 함께). 부문 간 기관들이 부문 

기관들보다 더 잘 "기능하는지"는 조사할 문제이다. 그러나 규제 "성과"에 대한 주요 의문은 

폭넓은 투자 장려의 쟁점이라기보다는 주로 전문 기술 관리와 규제의 일반적인 문제 처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위의 쟁점은 어떤 한 차원의 정부 규제기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 체제는, 특히 

유럽연합이라는 맥락에서, 다차원 특성과 관련된 행위자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정 

과제는 수직 및 수평 기준 모두에 등장하며, 대체로 비슷한 공식적인 조치에도 서로 다른 부문 

경험들이 편차의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경계를 초월한 규제" 분야의 조정 과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위에서 파악한 문제들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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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규제개발과 규제정책에 대한 미래 의제가 규제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능력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공식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다. 조직 

행동의 설명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제도 규정은 제한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따른다. 

언급한 바와 같이, "평판" 개념이 일부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더 자율성이 승인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있다. 평판의 원천은 네 가지 특성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술: 전문가 판단 제공 능력  

  성과: 바람직한 결과와 성과의 달성  

  절차: 필요한 절차 상 요구 준수  

  도덕: "도덕적" 합의를 반영하는 결정 도달  

"규제 성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제공(OECD, 2014d) 외에, 규제정책 발전에 관심을 둔 

의제에 대한 과제는 절차 상의 요건 준수에서 발생하는 평판 획득을 다루는 것 이상이다. 기술 

능력은 부분적으로 어떤 하나의 질문과 관계가 있게 되는 학문의 전문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주제 전문 지식"). 특정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학문적 관점(법률가 대 경제학자)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술 능력은 "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어떤 규제 체제에 필요한 다수의 핵심 능력으로 한층 더 구별될 수 있다.  

  조직적, 법적 능력: 표준 설정, 정보 수집, 행동 변경을 위한 기량과 능력. 여기에는, 표준 

설정의 여러 규제 대안들을 검토할 능력, 또는 규제 받는 행위자의 동기 부여와 능력의 이해에 

대해 민감한 검사 및 집행 전략을 고안할 능력이 포함된다.  

  분석 능력: 정보 평가, 미래동향 이해, "최첨단" 이해 기량 및 능력. 이러한 기량과 능력은 경제, 

사회 동향과 비즈니스 행태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의 변화 반영에 특히 중요하며, 성과 

관리 체계(예를 들어, 전과자의 재범률) 평가에도 필요하다.  

  조정 능력: "경계에 걸친" 활동 제공을 위한 기량과 능력. (여러 종류의) 전문지식은 대개 규제 

사무소 외부에 위치하므로, 여러 전문지식 출처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규제정책의제 개발과제는 어떤 주어진 분야 내 서로 

다른 행위자들 간에 이 능력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지원하는 

어떤 한 규제기관이나 조직 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한적인 가치만이 있을 뿐이다.  

규제와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의제개발 측면에서 많은 것이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파악한 과제들은 이 수단들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제한적인 열의만을 

보여주는 공식기구 채택을 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래 의제는 그들의 정치적 타당성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이 수단들을 고려해야 한다. 더 폭넓게 말하면 규제능력 

개발의제에는 규제의 "고립을 탈피하는" 다음 이니셔티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로 출발하기. 모든 개혁 논쟁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해결책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는 접근법은 규제기관이 자체 지식을 갱신하는 방법,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경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의 비용편익을 평가하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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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방법 등의 일반적인 규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것은 또한 채용에 대한 관심의 향상을 허용한다.  

  주제 상호평가. OECD 규제 검토에서 많은 것을 습득했다. 이 의제 형성을 위해, 규제 검토는 

전반적인 "접근법" 보다는 규제의 특정한 일반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 기관들이 "부상하는 위험들"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여 이 위험들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관행이나  공익사업 가격 설정에 통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규제 경험 수집. 특정한 부문("규제정책", "에너지 규제")에 규제 관심과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반 규제 문제가 여러 규제기관에서 공유되고, 규제의 여러 부문과 수준에서 

행위자들을 함께 결합하기 위해 개발할 영역에 대한 범위가 존재한다. 여기서 과제는 공개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러한 장려에는 "비공개" 환경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한 가지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영국의 "경제 규제 네트워크", 또는 브라질의 PRO-REG 이니셔티브로서 

규제의 일반적인 질문 내 교육 과정을 위해 서로 다른 연방 및 지역 규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규제 구성과 수단의 더 많은 일반적인 검토. 뉴질랜드 생산성 위원회(위에서 언급한)와 함께, 

아주 소수 국가만이 경제 규제와 비경제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개발을 추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독점위원회 또한 경제적 시장 규제 검토에 대한 역할을 했다.  

 

결론  

규제정책이 정부 체체 내에 포함되고 있다. 규제정책은 또한 정부들 간에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과 연계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성장 전략에 착수했으며, 

그 전략 내에서 규제정책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개혁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압력 정도와 방향은 그에 따라 다름을 뜻한다(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의해 

도입된 변화를 넘어).  

규제정책은 항상 양면적인 지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정치경제적 관심이, 특히 

상징적인 이유로 "효과적인 규제"를 승인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규제" 시도가 

어떤 정부의 개입도 규제 변화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가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이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수단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수립은 통찰력이 있으면서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과 정책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름 짓기와 부끄러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넓은 의미로 효과적인 규제에 대해 의미 있는 관행의 채택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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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규제정책의 기여는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비용이나 준수비용을 단순히 

절감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접근 자유화에 관한 것도 아닌, 경제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능력의 기반구조 확립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효과적인 규제" 의식이 

수행되지만 규제의 실제 품질에 대한 어떤 영향도 없다는 의미에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규제정책이 "효과적인 규제" 

준수가 실제 규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정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되는 잠재적 

문제를 줄인다.  

프로세스 중심 의미에 대해 반영하는 것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적인 경로를 제안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규제정책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제 중심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이 어떻게 왜 특정한 메커니즘이 바람직한 효과를 낳을 

듯한지 물음으로써 해결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은 

반드시 비밀유지 정도가 필요한 상호 검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 의미는 규제정책 

의제가 개혁 이니셔티브 계산을 넘어 이동해야 하며, 제안된 수단이 의미하는 능력의 전제조건 

종류의 분석을 향해 이동해야 한다. 소위 규제 거버넌스 개혁에서 규제 능력이 매우 요구되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처음에 언급한 

규제에서 진단된 결함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석  

1.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은 평소에 의문스러운 비즈니스 관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의 

"비용"에 항상 노출될 것이며, 개인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는 규제 부족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에 거의 드물게만 노출되고 규제 부재에서 부분적으로 이익을 본다.  

2. 이 과제들 중 일부는 국제 협력에 관한 논쟁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rc.htm) 

다층 규제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successful-sub-national-practices.htm)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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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정책 

Andrea Renda1 저 

 

 

이 장은 대부분 정부에 의한 RIA 적용과 성공, 과제를, 적절할 경우, 의회와 독립 기관, 

제도(예: 무역 협상) 내 경험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살펴 본다. 이 장은 정책, 

제도적 장치, 구조의 비교분석과 RIA 적용에 관한 방법론과 사례연구 예를 제공한다. 이 

장은 또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이사회의 <2012 OECD 권고 내 원칙 4>의 이행에 대한 

OECD 및 그 밖의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본다. 

 

 

1. Andrea Renda는 유럽정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자 듀크대학의 George C. Lamb, Jr. 규제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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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OECD 수준에서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는 "제안된 규제와 기존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정의된다.1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RIA 정의 또는 그 변형의 일부인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A), 호주의 규제영향서(RIS) 등이 폭넓은 범위의 방법과 절차, 거버넌스 

준비를 포함함으로써 너무 서로 달라 권위 있는 학자가 이 비교를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Radaelli, 2009, pp. 31-48).  

각국 RIA 체계 간 목적과 범위,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RIA 문서는 유사한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전형적인 사전 RIA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문제 정의.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문제 파악을 수반한다.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려는 행정기관은 문제와 그 동인에 대한 파악과 자세한 설명을 요청 

받는다. 정책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다. 시장의 실패, 정보 

비대칭, 시장 진입 장벽, 독점 권한, 거래비용 및 그 밖에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포함함; 및 규제의 실패, 기존 규칙들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 

및 갱신 및 철회의 근거가 있는 경우. 정책문제가 파악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제안 관리가 

새로운 정책 대상이나 목표와 충돌할 때마다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2020년까지 광대역 보급 측면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할 경우, 시장 실패 

또는 규제 실패가 없더라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려면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IA가 보조법에 적용될 때, 정책 행위의 근거가 의회에서 이행법이 필요한 새로운 

부분의 주법을 채택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둘 수 있다.  

  대체 규제 옵션의 확인. 이 단계에서는 개입 필요성이 구체적인 정책 옵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가용 지침에서는 가벼운 규제, 정보를 통한 규제, 원칙 중심 규제 

등을 "가혹한" 규제의 대안으로 권장하며, 자기규제와 공동규제와 같은 대안 형태 개입이 

선택된 구제책이 당면한 문제와 불균형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 수집. 이 단계는 중요하다. (탁상 조사 외에도) 전화와 대면 인터뷰에서 설문지 배포, 

온라인 설문조사 및 협의의 조직, 규제 당국 간 협조(예: 부처, 세관 당국, 경찰 등), 포커스 그룹, 

델파이 방법(특히 행정 부담 측정에서), 스톱워치 방법 등까지 각종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 필요한 자료의 양과 자료수집에 사용할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RIA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용 자료와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 평가단계의 정확도에 맞추어 기능하도록 

계획된다. 자료가 없을 때는 경제 모델링도 가능하며, 특히 법률과 경제 논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행동 모델과 계량경제 모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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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옵션 평가. 이것은 RIA의 핵심 단계로서 여러 기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용효과분석(CEA), 비용편익분석(CBA) 및 위험분석이다. 조사할 옵션에는 

"기준선"이나 "정책 변경 없음"으로 불리기도 하는 "제로옵션"이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는 새로운 규제 개입 없이 

정책 문제의 진화를 포착하기 때문이다.4 가용 자료와 RIA 실천 깊이에 따라 평가는 양적 또는 

질적일 수 있으며, 이 둘을 합한 것일 수도 있다.  

  선호되는 정책옵션 식별. 가용 옵션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 가장 바람직한 옵션을 식별하기 

위해 비교한다. 이것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옵션은 아니다. 왜냐하면 RIA 자체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정책 결정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제 지침 문서에서 바람직한 옵션은 심도 있는 평가가 적용되어, 주로 미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준비. 국가적 RIA 체계가 더욱 더 필요해지면서, RIA 문서는 또한 선택 

정책 조치의 영향을 시간 경과에 따라 모니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하고, 미래에 조치를 

수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시간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전 단계에 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사전 단계에 이어지는 중간 및 사후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본 장은 대부분 정부에 의한 RIA 적용과 성공, 과제를 살펴보고 적절할 경우, 의회와 

독립기관, 제도(예: 무역 협상) 내 경험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살펴 본다. 본 장은 정책과 

제도적 장치, 구조의 비교 분석과 RIA 적용 방법론과 사례연구 예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이 

장에서는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이사회 권고 내 원칙 4>의 이행(아래 박스 2.1 참고, OECD, 

2012)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RIA에 대한 <OECD 규제정책 전망 2015(OECD, 2015)> 

투입과 RIA 최적 기법 원칙 개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장은 <2012 OECD 권고>에 포함된 원칙과 처방 측면에서 RIA 진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RIA의 미래 진화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제공하고, 더 일반적으로는, 보다 최근의 학문적 통찰력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 기술과 시장 발전 시각에서도 규제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전 OECD 간행물을 참고하고, 독자의 중간에서 고급 수준의 이해를 가정한다.  

본 장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장은 과거에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 RIA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어진 주된 "공식적" 동기의 RIA 사례를 요약한다. 이것들은 

효율성 및/또는 부담 경감, 투명성과 책무, 정책 일관성 및 유효성으로 구분된다. 이 섹션은 또한 

규칙 단순화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업계의 압력과 무역 협상에서 상대방의 압력, 

국제 기부자들의 압력 등 과거 수십 년간 덜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유가 일부 국가에서 RIA 

시행에 기여한 것에 대해 언급한다. 다음 절에서는 다수의 국가 RIA 체계를 조사하고 범위, 목적, 

방법론, 홍보, 분석된 체계의 거버넌스를 제공하여, 많은 국가의 상당한 채택 - 이행 격차와 함께 

단편화 및 불균일성의 현저한 정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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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RIA 도입 과제와 가능한 해법"에 대한 섹션에서 RIA 도입의 주요 현재 및 미래 

문제들을 요약한다. 특히 정치적 헌신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넓은 다중 이해관계자의 합의, 올바른 

대인관계기술과 방법론적 준비 및 전반적인 정책 일관성에 무엇이 관련되는지를 요약한다. "RIA 

체계와 가능한 해법운영과제" 섹션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되는 전통적인(신고전주의의) 효율성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영향과 폭넓은 조합의 공공 정책 목표가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를 

포함하여, 성공적인 RIA 체계 운영과 연관된 과제를 논의한다. "요약과 주요 결론" 섹션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전 섹션에서 내용을 가져온다.  

 

박스 2.1.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권고 원칙 4 

권고의 원칙 4는 정부가 다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제영향평가(RIA)를 새로운 규제 제안의 공식화를 위한 정책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 포함한다. 정책 목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규제가 필요한지와 규제가 목적 달성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규제 외의 수단을 고려하고 최적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된 서로 다른 접근법의 상충관계를 파악한다.  

원칙 4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이면서 다소 구체적인 

처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평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 즉 규제의 중요성에 따라 RIA 심도를 

결정하는 기준의 필요.  

 사전 RIA 시작 필요와 함께 규제의 목표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필요의 명확한 파악.  

 최적 규제 구제 선택 전에, 규제와 비규제 대안을 포함한 공공정책목표를 다룰 대체 

방법을 고려할 필요, 여기에는 "기준 시나리오"가 항상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의 복지 영향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비용편익분석 

채택의 필요.  

 시간 경과에 따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파악하는 규제 제안의 

분배 효과 검토 필요.  

 규제, 교육, 자발적 표준의 결합을 통하는 등의 현대적인 접근법을 포함한 최대 

순이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 식별 필요.  

 가능할 때마다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 정도가 노력을 정당화할 때마다 비용, 편익, 

위험을 정량화할 필요, 그리고 형평성, 공정성 및 분배 효과 등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향들의 질적 설명 제공 필요.  

 RIA를 규제 제안과 함께 공개적으로, 가능하면 협의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쟁과 소비자 복지를 증진할 해법 파악 필요.  

출처: OECD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OECD 출판,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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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사례: RIA와 스마트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전통적 및 새로운 동기  

RIA 도입은 성과 달성이 어렵고 중장기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고 

정부에게는 반드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아님이 입증되었다.6 그 외에도 RIA는 시간소모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도 설정과 공무원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며, 절차 지향과는 다소 무관하고 

오히려 성과 지향적이며, 결과 중심 사고방식에 가깝다. 그래서 RIA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RIA를 도입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차이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RIA 도입하는 

가장 많은 동기는 다음과 같다.  

  효율성/부담 축소. RIA에서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을 사용할 때, 그 사용이 

덜 유효한 대안은 버리고 더 유효한 정책 옵션을 채택하는 행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되면, 이 공공정책의 순이득 증가를 통해 더 큰 사회 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 효율성 개념은 종종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때가 많음을 상기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정부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준수비용 감축이라는 한 가지 종류의 효율성에만 더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전 정책 평가를 수행할 때 폭넓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제대로 갖춘 RIA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덜 종합적이고, 전달과 이행이 더 쉬워 보이는 

특정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좁은 범위를 추구한다.  

  투명성. RIA는 공공정책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RIA가 행정부에서 서면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고, 제안된 행동방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하여 가용 대안보다 더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행정부는 

자신이 명시적이고 구조적인 근거 없이 결정을 내리는 "블랙박스"가 아님을 제시한다. RIA의 

투명성 효과는 대중에게 공개할 때 당연히 더 중요하다. RIA 문서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이 

절차 부가 가치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RIA 내용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면(아마도 문서가 아직 진행 중일 때) 그 문서의 초안을 만드는 행정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예: 이탈리아)에서 RIA 품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무.  RIA 사용은 또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즉 정책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인다. 이것은 특히 새로운 규제나 법령을 제안하는 행정부에서 자신들의 RIA 

초안을 만들 때 발생하며, 후자는 규칙의 초안 작성을 위한 주요 입력이 된다. 책무 효과는 또한 

제안된 규칙의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하고, 소위 "정책 사이클" 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평가할 

때 더 강력하다. 정부에서 RIA와 중장기 정책 목적을 가진 개별 부분 법령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방법론을 사용할 때 책무의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다. 여기에는 비용편익분석보다는 

다기준 분석 사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아래 참고, 효과 및 정책 일관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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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주의 통제. RIA 도입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종종 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는 전문화한 

관료주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확립 필요성이다. 현대 정부는 위임과 감시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업무가 위임되어야 하는 전문 기관이 정부 수뇌부(OECD, 

2015)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RIA는 정부 수뇌부에, 그들의 대리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정부 수뇌부에서 획득할 필요없이, 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 더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Posner, 2001; Sunstein, 1981). 

"본인- 대리인" 설정은 학술 문헌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RIA 체계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아래 "미국 RIA 모형: 간단한 소개" 섹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 수뇌부의 

대리인에 대한 통제 확대를 가져오거나, RIA를 통해 규제 결정 동기를 부여할 우수한 능력의 

결과로 대리인에 대한 더 많은 규제 공간을 요청할 가능도 가져왔다(Livermore, 2014).  

  효과성 및 정책 일관성. 이것은 RIA를 정부의 장기계획 달성과 정부의제 실현의 도구로 

사용함을 뜻한다. 이것은 RIA 도입 동기의 부상으로 간주된다. 사실, 다수 국가에서 정부의 장기 

목표에 대한 제한적인 참고로 과거 수십 년에 걸쳐 RIA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RIA가 주법에 적용되고,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효율성에 보통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중장기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정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RIA를 장기적인 정부 의제의 일관성과 유효성 강화에 사용하면 장단점이 모두 있다. 한편으로, 

덜 표준적이면서 더 임의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며 (비용편익분석 보다는 다기준 분석), 다른 

편으로, 민주적인 절차의 결과로(많은 국가에서) 정부에 의해 설정된 장기 목표를 가진 정부의 

일상적인 규제활동과 직접 연계된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다수의 경고가 제기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다수 국가에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환경과의 양립성에 대한 주의 없이 RIA를 도입했다. 그리고 RIA 도입에 

수반되어야 하는 규제 거버넌스 준비 또는 법령의 직간접 영향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다(예: 

상대적으로 강한 정부 수뇌부, [Castro and Renda, 2015]). 이 사례들 중 덜 요식적인 업계 압력의 

결과로, 또는 무역 협상에서 상대방 압력, 또는 형편없이 고안된 단기 규제 개혁을 가져온 국제 

기부자 압력의 결과가 전적인 이유로 RIA가 채택된 사례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례들은, 거의 항상, RIA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실패한 사례들과 동시에 발생한다.  

두 번째, 다수 국가가 RIA 체계를 도입할 때 한 가지가 넘는 동기를 언급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RIA 현상학: 세계의 다양한 RIA 체계에 대한 탐색" 섹션에서, 미국은 

주로 연방 규정에서 유래하는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RIA를 도입했지만, 동시에 종합적인 

비용편익분석(요식 행위에 집중한 좁은 도구 대신)을 채택했고, 정책의 일관성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으며, RIA 범위를 독립기관과 의회로 확장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보조법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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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동기는 반복하여 미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규제를 검토할 때는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Mendelson and Wiener, 2014, p. 459).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RIA 도입의 기본 동기는 RIA 체계 자체의 설계에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미 이 단계에서 다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RIA 범위와 방법론 선택은 어떤 동기가 지배적인지에 주로 달려 있다. RIA를 효율 향상에 

사용하려면 비용편익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해야 하며, 원리상 정책결정을 장기적 

사회복지에 맞추어 조정하는 분석이 필요하다("RIA 체계 실행 과제와 가능한 해결책" 섹션의, 

아래 명시될 경고를 적용). 스펙트럼 다른 쪽 끝의 일부 국가는 비용편익분석으로 포착할 수 

없는 더 다양한 범위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IA 사용을 원할지도 모른다. 후자의 경우에, 

잘 설계된 다기준 분석이 바람직하다. 다만 견실한 기준과 완벽한 모음의 검증지표 선택이 

결합되어야 한다.  

  RIA 역할 또한 방법론에 따라 변화한다. 정치인이 RIA에 순수하게 기초한 비용편익분석이 

정치적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비교적 쉽다. 사실 RIA는 효율 측면만을 

대표하지만, 정치적 결정은 다소 협소한 초점에서 출발할 때가 매우 많다. 그러나 RIA가 정부의 

장기 의제를 충분히 대표하는 다기준 평가에 기초할 경우, RIA 결과에서 출발하는 것은 

정부에게는 잠재적으로 더 어렵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 일관성 요소로 RIA 도입을 

선택하는 것은 RIA 문서 결과들이 정부의 장기 목적과 가장 잘 조정된 것으로 제시됨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이에 따라 RIA 결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 분석에 나타난 것에 더 제약된다고 느낀다(후자가 충분히 정확한 경우). 사실은 

어떤 일탈이든 정부 프로그램의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과 공공정책에서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에 재검토되고 있지만, 다수 학계의 기고에 의해서도 재검토되고 있다. 특별히, 소득 

불평등의 경제적 의미, "복지" 수단을 포착하기 위해 공공정책 목표를 확대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문제는 효율성 개념에 대한 철저한 재고와 미래 RIA 관행에서 정책 

일관성 동기의 잠재적인 보급을 제안하고 있다(Stiglitz, 1969; pp. 382-397; Stiglitz, 2012; Adler, 2012).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은행의 새로운 "공동 번영" 의제에서 정부 

규제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40% 

인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것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비용편익분석의 화폐화보다는 

비선형 복지 기능에 의해 뒷받침되는 비용편익분석 사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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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일관성 강조 증가 또한 새로운 맥락의 RIA 도입 등장과 사전 단계 다음에 모니터링 단계가 

오고, 최종적으로 사후평가 단계가 오고, 다시 사전 평가로 돌아가는 사이클 맥락에서 RIA를 

설정하는 소위 "정책 사이클" 또는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를 설명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0; 

OECD, 2011). 정책 사이클 접근법을 채택하면 더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가능해지며, 특히 사전 및 

사후 분석을 전체 RIA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및 각종 정책 분야 규제에 대한 누적적인 

영향평가와 결합하면 효과가 크다.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과 EU는 모두 

사전정책분석에 필요한 보완으로 회고적 검토(또는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IA는 일반적으로 개별 규제수단 제안으로 언급되지만, 정부는 법령의 상호작용과 누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의 평가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행정 부담의 

포괄적인 측정을 시작으로, 후에 영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법적 체계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건전성 점검" 및 영국의 특정 부문 규제의 누적 비용이 포함된다.  

   

이런 동향의 등장은 RIA가 처음 도입 후 3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음 섹션은 RIA에 대한 현재의 국가적 경험과 더 밀접해 보이며, RIA의 기초적인 

목적과 방법론적 및 거버넌스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제공한다.  

 

섹션1: 주요 조사결과  

  정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RIA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요식행위를 축소할 필요성, 행정의 투명성과 책무의 증진, 관료주의 통제 

필요성 및 효과와 정책 일관성 증대 추진이 포함된다. 다수 국가에서 RIA 

체계를 도입할 때 한 가지가 넘는 동기가 언급되었다.  

  RIA 도입의 기본동기가 RIA 체계 자체의 설계에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RIA 범위와 방법론 선택은 어떤 동기가 지배적인지에 주로 달려 있다.  

  첫 번째 성공 이야기 후(대부분 앵글로색슨 국가들), 다수 국가에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환경과의 양립성에 대한 주의 없이, 그리고 규제 거버넌스 준비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RIA를 도입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과 공공정책에서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이것은 RIA 

체계 설계와 이행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조 증가 또한 RIA 도입에 대한 새로운 맥락의 

등장, 소위 "정책 사이클" 또는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을 설명한다. RIA가 

전통적으로 개별 규제 수단 제안으로 언급되지만, 정부는 기존 법령의 평가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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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현상학: 세계의 다양한 RIA 체계 탐색  

                                                                          

RIA는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미국에 처음 도입되었다. 몇 년 후, 호주에서도 

채택했다(1985년). 이들의 초기 경험이 성공했다고 널리 인정되었고, OECD는 회원국에 RIA 

활용을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에 이미 처음으로 <정부 규제 품질 개선에 대한 권고> 

채택에서 노력이 최고조에 달했다(OECD, 1995). 1990년대 중반에는 12개 OECD 회원국이, 비록 

필요한 분석범위가 상당히 다양했지만, 일부 형태의 RIA 요구를 이행했다. 2000년에는 28개 

OECD 회원국 중 20개국이 RIA 요구를 이행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모든 OECD 회원국이 

RIA를 사용한다. RIA 요구는 또한 세계은행에 의해 그 의뢰 국가들에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점점 더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이 RIA 요구를 현재 채택하고 있다. 아래에, 미국의 RIA 

체계를 RIA에 대해 특별히 모범적인 접근법으로 설명한다. 그 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RIA 모델분석으로 이동한다.  

 

미국의 RIA 모델: 간단한 소개  

미국에서 RIA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i) 미국 정부 소속 연방기관이 규제 전에 규제 개입에 

대한 필요를 정당화하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가벼운 개입 수단을 고려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성, ii) 정부 수뇌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한 기관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성(Posner, 2001 ), 

iii) RIA 내에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의무를 도입하여 규제 결정의 효율을 증진할 필요성에 

있었다.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RIA 도입 근저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모든 가용 증거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반영한 결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이 생각은 비즈니스 

부문에 불필요한 규제부담 부과를 피할 필요에 대한 명확한 강조와 대체 규제 옵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수행과 명확한 "순이득"에 따른 규제 채택 정당화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 도입으로 

원칙상 보장되었던 결과를 처음에 결합한 것이었다. 미국 체계는 1981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초기 접근법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비용 절감에서 규제비용과 이득의 더 나은 

균형으로 강조점이 이동했다.  

RIA의 첫 단계는 규제안의 정교화를 위해 미국 행정부에서 채택한 거버넌스 계획의 개혁이 

수반되었다. 사실상, 아래에 더 자세히 회고하는 바와 같이, RIA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제도와 조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RIA는 기존 행정규칙의 의무절차로 도입되었다. 특별히, 1946 행정절차법에서 연방기관에서 

제출한 규제안 초안을 "공지 및 의견수렴"으로 명명한 협의 기간을 위해 공표할 것을 이미 

의무화했다. 1981년부터 RIA 문서는 이해관계자 편에서 더 구조적이고, 정보를 주는 의견일 수 

있는 설명 문서로 NPRM에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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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를 도입하려면 산출된 RIA 품질조사를 담당하는 중앙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 수뇌부는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해 환경보호국만큼 또는 운송 관련 

문제에 대해 운수부만큼 전문성이 있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그들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완료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한 경제학자가 그것을 읽고 그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규제정보관리실 (OIRA)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만들어진 후 

기관들에 의해 제출된 모든 규제 제안을 수령하여 조사한 후,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 

제안을 추진할지 또는 기초 RIA와 함께 수정할지에 대한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보통 제공한다.  

그림 2.1은 미국에서 중요한 규칙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 규칙제정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1. 미국의 연방 규칙 제정 과정: 중요한 규칙의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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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이후 수천 가지 RIA가 미국 기관에 의해 산출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비용편익분석 

실행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RIA 모델에 대한 간단히 

분석해보면, 미국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 "수출" 또는 "이식"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특색이 드러난다.  

  좁은 범위. 미국에서 RIA는 연방기관에만 의무이며, 그에 따라 이 기관들에 의해 제안된 

보조법에 대해서만 의무이다. 독립기관들(예: 연방통상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규제 또는 의회에서 논의된 주법(예: 저렴한 의료보건법, 즉 "오바마케어")은 RIA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대상이다. 그 밖에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이 체계의 범위는 더 좁아져서 "주요" 

신규 연방 규제만이 RIA 수행 의무 대상이었다. 이 규정들은 최소 미화 1억 달러의 예상 영향이 

포함된 일정한 양적,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규제들이다.8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집중. 미국 RIA 체계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비용편익분석(CBA) 

관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체계의 다소 좁은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실상,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CBA는 주법에 적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분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제안된 규제와 관련된 모든 비용편익의 화폐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규제의 분배 영향이 덜 뚜렷하고 주법의 기초 부분에 뿌리를 두므로 보조법에 대한 

CBA 사용이 더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RIA 체계에서 CBA 사용은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논쟁 대상이다.9 더 최근에는, OIRA에서 Cass Sunstein이 의장이었던 2011년 

채택된 신규 행정명령 13563에서 질적인 방법의 사용을 새로 강조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미국에 고유한 특징의 미국 체계뿐만 아니라 RIA 도입은, 권위 있는 

학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RIA 체계가 "본인-대리인" 메커니즘의 근본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강력히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백악관)은 우선순위와 결과를 정하고, 

대리인(연방기관) 은 이 우선순위와 결과를 충족할 규제를 정한다. 따라서 RIA는 대리인을 더 

잘 통제하는 방법이고, 대리인의 동기들을 본인의 동기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보장한다(Posner, 

2001).  

이것 및 그 밖의 상황 중에서 무엇보다 CBA가 법원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는 사실, OIRA와 

기관 모두에 놀라운 역량과 기술의 존재, 자신들의 의견을 "공지-의견수렴" 절차에 기고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씽크탱크,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두드러진 발전이 미국의 RIA 체계를 다소 

특이한 경험으로 만들고 다른 국가에서 복제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더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인 경험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다.  

 

세계의 RIA: 선진국  

 과거 30년 동안 몇몇 정부가 규제결정 지원을 위해 더 정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분석 

보장이 목적인 절차를 채택해왔다. 아래 그림 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74년과 2012년 사이에 

공공규제 결정 지원을 위해 RIA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 요건을 가진 OECD 회원국 수가 1에서 

33으로 증가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또는 미주개발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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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부자의 자금 지원으로 과거 20년간 RIA를 시험했다. 이 국가들에서는 ICT와 같은 개별 

부문보다는 비즈니스 관련 법령을 단순화하기 위한 개혁을 강조할 때가 훨씬 많았다. 아래 "RIA 

체계 도입 과제와 가능한 해결책" 섹션과 "RIA 체계 실행 과제와 가능한 해결책" 섹션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림 2.2. OECD 회원국의 RIA 채택 동향  

국가 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기준.  

출처: 2014 규제 지표 조사 결과, www.oecd.org/gov/regµlatory-policy/measuringregµlatory-performance.htm.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RIA 경험은, 미국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RIA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사이클에 성공적으로 

주류화되었다.  

캐나다에서는 거의 모든 신규 연방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RIAS)를 필요로 하며, 이 

분석서는 설명, 대안, 비용편익, 협의, 준수 및 집행, 연락처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7단계 절차가 규제 제안 발표 전 단계에 존재하며, 여기에는 제안에 의해 생성되고,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의 규제 업무 부문과 협의된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절차가 

포함된다. 흥미롭게도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은 행정부 내에 효과적인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점진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관리에 수명주기 접근법을 따르고, 

규제전문센터 (CORE)를 만들었다. CORE는 견실한 증거기반 규제안 개발을 위해 내부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CORE 전문가는 분석 서비스(특히 

위험 평가, 비용편익분석, 성과 측정, 평가 계획),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워크숍 및 프레젠테이션, 

상호 검토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호주에서 규제영향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를 거친다: 문제 정의, 목표, 옵션, 영향 분석, 

협의, 결론 및 권고 옵션, 이행 및 검토. 정부는, 수상이 확인한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경미하지 않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부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제안은, 

RIA 체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내각이나 그 밖의 의사결정자에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는 내각에서 검토될 규제안에 대해 RIS가 필요할 경우, 그 RIS(OBPR에 

의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는 내각 제출에 대한 조정 의견 수렴을 준비하는 기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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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어야 한다. RIS는 내각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최종 내각 제출물이나 

제안서에 첨부되어야 한다(Borthwick and Milliner, 2012 참고).  

멕시코에서 RIA는 10년 넘게 적용되고 있으며 OECD 모범관행에 맞추어 최근 개정되었다. 

국립규제개선위원회(COFEMER)는 부처와 규제기관에서 준비한 규칙 초안 및 관련 RIA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규제에 대한 품질 통제를 실천하고 있다.11 COFEMER 의견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규정 초안이나 RIA뿐만 아니라 COFEMER 의견이, 대부분의 

경우, 공적인 것을 고려하면, 부처와 규제기관은 그 의견을 따른다. 그 외에도, COFEMER 최종 

의견은 공식연맹저널 (DOF)에 규제를 발표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규제에 구속력과 

적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영국에서 규제성격을 띠고 민간부문, 시민사회 조직,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개입에 일반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절차가 처음에는 비즈니스 부문의 준수비용 

평가에만 제한되었지만, 1998년 이후에는 비용편익분석의 완전한 체계로 진화했다. 현재 RIA는 

ICT를 포함한 많은 부문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영국의 특색은 통신 규제기관인 OFCOM에서 

2005년 RIA에 자체 접근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출판한 점이다(Ofcom, 2006).  

유럽연합에는 영향평가체계가 2002년 도입되었다. EU의 특색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모든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즉 연성법(soft law) 문서(통신, 권고)에서 광범위한, 교차 

횡단적 신규 EU 지침과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 체계가 적용된다.12  2003년 이후 거의 900번의 

영향평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완료되었고, 2012년 이후로는 유럽의회에서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사무국(IMPA)을 만들었다. 이 사무국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RIA 문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기 시작했으며, 통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제안은 물론이고 유럽 의회의 

구성원에 의해 제안된 주요 개정안에 대해 RIA를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취임 몇 달 후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에 기존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1997년 위기 후 새로 만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했다. 한국에서 

정치적 지지는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의제는 선거권자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몇 달 후 RRC는 부처들과 기관들의 미온적인 추진결과를 보고했고, 

대통령은 1998년까지 기존 규제를 50% 이상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규제기관은 신규 규제나 수정 규제를 제안할 때마다 

RIA를 수행해야 한다. RRC는 RIA 지침 발표를 통해 규제기관이 RIA를 수행하도록 안내, 옹호, 

검토한다.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7월 이후 한국 정부는 RIA 보고서를 제안된 

규제의 공고 기간 동안(20일)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제안된 규제가 

외국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부처에서는 대중 공지 기간을 60일까지 연장하도록 권장 

받는다.  

스웨덴은 정부에서 지명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Regelrådet)에서 2008년 이후 기업의 

작업조건, 경쟁력이나 작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신규 규제와 

개정 규제에 대한 제안의 수립을 조사한다. Regelrådet는 또한 정부와 정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법에 명시된 RIA를 수행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신규 및 개정 규제가 기업에 대해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고 비교적 적은 행정비용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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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lrådet는 또한 RIA 품질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규제 분야의 발전을 따라야 하며, 비용에 

민감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Regelrådet는 2009~2014 

기간 동안 정부 RIA에 대해 1053가지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 중 39%만이 품질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Regelrådet는 2015년 1월부터 경제성장과 지역성장을 위한 스웨덴 기관 내 독립적인 

영구 의사결정 기관이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정부는 부처들이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나 운영상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RIA를 제안된 변경 사례가 견실하다는 확신을 주도록 수행하고, 이행요구가 정책을 

알리도록 보장하고, 적절한 검토 준비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여 신중한 이행계획 없이는 규제 

변경을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의 RIA 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옵션이 고려되고, 선호된 옵션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의 순이익 제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대한 증거기반 접근법을 권장한다. 

RIA는 내각에 제출될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규제 옵션과 관련된 모든 정책 연구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규제 옵션"은 새로운 법령(법안이나 규정)이나 기존 법령 폐지에 대한 변경에 

대한 잠재적인 도입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는 수행된 RIA를 요약한 규제영향서(RIS) 준비가 

포함된다. 수행된 RIA에 관한 일정한 정보 또한 내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RIS는 

일반적으로 정책 승인을 위해 내각 위원회에 제출될 때 제공된다. 드문 경우지만 정책 제안과 

규제안이 함께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각 입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관련 "정책" 

내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세계의 RIA: 신흥 개발 도상국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중에 RIA를 제안된 신규 법령이나 규제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로 도입을 시도한 사례가 몇 개 있다. 2005년 당시 Ladegaard (2005)는 "사용이 용이한 출처를 

훑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탄자니아, 우간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멕시코, 한국, 필리핀, 알제리, 보츠와나, 자메이카, 

알바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가나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 이후 새로운 

국가들이 목록에 추가되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남미에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가 현재 자신들의 행정부에 보다 

체계적인 RIA 활용을 도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OFEMER, 2011).  

  아시아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이 신규 규제의 품질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RIA를 시험하고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돕고 있다(OECD,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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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보츠와나, 이집트,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가 RIA를 이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RIA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및 재무부가 의뢰한 자세한 공동연구를 마친 뒤 2007년 2월 내각이 RIA를 승인했다. 

지침은 2012년 이후 사용할 수 있다.14  

이들 국가 중 다수에서 RIA 도입이 특히 사업 허가체계 간소화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사업규제 완화" 개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에 등장하는 문제는 당장 

국가의 정책과정 내 RIA 주류화를 위한 더 종합적인 장기 전략의 부족이다. 이에 따라 최초 

시험이 끝나면 불가피하게 RIA 추진력 상실로 이어진다. EU 자금제공 프로젝트인 LIAISE에 

의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 개최된 최근의 워크숍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냈다.15  

섹션2. 주요 조사결과  

 RIA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에는 현재 완전한 RIA 체계가 관습법 체제 내에 준비되어 

있으며(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밖의 국가(캐나다, 스웨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개발도상국들 또한 RIA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다수에서 RIA 도입이 특히 사업허가체계 간소화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사업 규제 완화" 개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RIA를 정책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결여 때문에 최초 시험이 끝나면 추진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RIA 도입에 따른 과제 및 가능한 해결책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RIA는 모든 국가에서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 섹션에서는 RIA 도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등장하는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국가들과 당장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 섹션은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의 필요성 및 RIA 체계의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주요 과제를 구분한다.  

정치적 의지와 폭넓은 공감대 확보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RIA 도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성과는 대체로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그리고 얻기가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가 흔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경제분석 도입이 필요하며, 이미 복잡한 경로 및 인지된 다른 

많은 장애의 추가적인 행정상 요건을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RIA의 성공적인 

도입이 정치 지도자의 의지 수준에 주로 달려 있게 된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정치적 의지 또한 이해관계자의 지원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래야 RIA 채택과 주류화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투자할 동기의 주요 원천이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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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공무원에게 RIA 문제 해결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세 가지 모든 요소가 정부의 

정책과정 안에 RIA를 성공적으로 집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듯하다. 그 외에도, 세 가지 모두 

상호 의존적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약속이 이해관계자 참여의 

열쇠이고, RIA를 통한 효과적인 규제 요구가 이해관계자를 형성하고 정치 지도력 또한 공무원이 

RIA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기가 된다.  

장기적인 정치적 헌신 

정부가 장기적으로 RIA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방법은 많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또한 행정부에 RIA를 도입하도록 정부를 독려할 수 다양한 동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위의 

"RIA 사례: RIA와 스마트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한 역사적 동기 및 새로운 동기" 섹션 참조). 

이러한 다양성에도 정부가 시간 경과에 따른 RIA와 그 도입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수의 

방법을 강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RIA를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 계획의 일부로 도입. 다음 섹션에서 다시 다룰 

바와 같이, 협의의 이용, 기존 법령의 정기적인 검토 등과 더불어 모니터링과 사후평가의 이용을 

통한 "정책 사이클" 채택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개혁 도구들을 결합하지 않고, RIA 단독으로는 

규제 품질 개선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RIA를 주법에 적용할 때, 정부의 규제개혁계획이 

이러한 개혁이 여전히 부족한 국가의 구조 개혁과 결합되어 이상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RIA가 

좁은 범위에 적용되면, 구조 개혁의 내용보다는 이행 조치의 효율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필요성이 훨씬 적은 것처럼 보인다.  

  RIA 감독부서를 만들어 정부 수뇌부에 설치. RIA에 대한 정치적 헌신의 수준은 정부에서 RIA 

체계 개발에 대한 통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때 극대화된다. 이런 양상은 

RIA 도입 효과에 중요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행정부, 그 밖의 기관(예: 의회) 내 공무원을 

향한 그들의 의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필요와도 관련이 있다(예: Parliaments). 이런 

측면에서 의지의 신호를 보내는 전형적인 방법은 RIA에 대한 설계와 배포, RIA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 준비, RIA 초안 조사와 그 초안에 대한 거부권 요구 가능성, 조정 협의, 개혁 옹호 

등 그 밖의 가능들을 포함한 감독 부서를 만드는 것이다.16 더 이론적, 기술적인 용어로, 강력한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은 경제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입" 또는 "헌신적인 진입"이라고 말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이다. 정부는, 거의 비가역적인 선택을 하고 매몰 비용을 유지함으로써, RIA를 

임시 실험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부는 초기 결과가 고무적이지 않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RIA 도입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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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제약조건" 만들기. RIA에 대한 의지는 정부에서 RIA를 (거의) 불가피한 

요건이 되는 내부 절차상 제약조건으로 만들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행정부에서 RIA가 규제 과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초기에 충분히 규제과정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게 행정부를 장려(또는 강제)하는 잘 구성된 규제계획체계. ii) 새로운 모든 

(주요) 규제안이 RIA 문서와 결합되어, 감독기관에서 예정된 시간 안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제출되는 요건(위 참고). iii) 자신의 행정부 내부에 견실한 RIA 사운드의 RIA 초안 작성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유인을 가진, 각 부처에 RIA 업무 협의를 담당하는 전담 RIA 부서 

만들기. iv) 견실한 RIA와 결부된 규제안 수와 관련된 예산 유인. 이러한 내부 제약조건 도입의 

열쇠는 기관 사이에 그리고 같은 기관 내에서 실제적이고, 효력이 있는 "긴장"의 생성이다. 

이해충돌이 존재하면(예: RIA 부서와 나머지 내각의 직원 사이에) 행정부의 정책결정활동 내에 

RIA를 더 신속하게 주류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RIA 이행 보장을 위한 "외부 제약조건" 만들기. 내부 제약조건과 함께 외부 

제약조건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헌신 수준 증대에 중요하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열린 정부"에 대한 헌신, 및 특히 주요 결정에 대해 충분히 

확대되고 완전히 개방된 적시의 참여적 협의과정, ii) RIA 이행에 대한 정부의 현재 진행을 

추적하는, 명확한 지표에 기초를 둔 연간 보고서의 발표(예: 미국 연방 규제의 비용편익, EC IAB 

연례 보고서), iii) 행정부에 딸리거나 그 외부에 있으면서, 특정 외부 이익을 대변하고 담당하는 

전담 대표기구 만들기(예: 영국의 효과적인 규제 태스크 포스, 이후 규제 정책위원회, 독일 

Normenkontrollrat, 네덜란드 Actal, 스웨덴 Regelrådet, 체코 규제영향평가보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행정부담에 대한 HLG, 현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REFIT 

이해관계자 플랫폼), iv) 정부에서 모든 정책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고려 실패도 무효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RIA 방법론의 특별한 "스크린" 채택(예: 

작은 것도 고려하는 원칙, 소비자 영향, 무역 영향평가, 기본권 IA 등), v) RIA 과정에 대한 정기 

또는 임시 조사 및/또는 개별 RIA 품질의 심층 분석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 고려(예: 미국의 

GAO, 영국의 NAO, 유럽연합의 ECA, 그 밖 국가의 의회위원회), vi) 효과적인 규제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RIA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 조사 

실시. 

  "초당파적인" RIA 지지 확보. "외부 제약조건"으로 말한 것의 극단적 버전은 RIA와 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원의 보장이다. RIA 강화와 규제 개혁을 향한 정부 약속의 신뢰성에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는 제안된 개혁의 안정성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 외에, 단명하지 

않고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개혁의 유용성에 대해, 공무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다음 

정부에서 제안된 개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혹시라도 인지할 경우 그 개혁 자체의 신뢰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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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초당파적(또는 "여러 정당"의, 정치 지형의 분열 수준에 따라) 합의 확보가 규제개혁에 

근본적인 이유이다. i) 모든 정당이 동의한 특정한 목표에(불필요한 요식 철폐) 대한 규제개혁 

집중은 논란이 많은 쟁점을 RIA 체계에 가져오는 것과는 반대로 RIA에 대한 합의를 만들기가 

더 쉽다(예: 불평등 축소, 과세 및 재분배 쟁점 등), ii) RIA 방법론뿐 아니라 제안된 규제개혁에 

대해 가능한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추구. iii) 독립적인 감독기구 또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회 

위원회 지정 및 야당 구성원에 그 의장을 맡으라는 요청, 또는 비정부 관계자가 기구 위원을 

맡으라고 요청. iv) 다음 세대의 규제과정에 적용될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국가 헌법에 RIA에 

대한 요건을 도입(예: 프랑스). 

중대하게도, 우리의 논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이 선택들과 보여질 정치적 헌신의 

유형은 도입되고 있는 RIA 체계의 기초 범위와 방법론에 상당히 의존한다.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법에 RIA를 도입하는 정부들은 민간부문, 특히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를 향한 약속을 일반적으로 강조한다. 여기에는 특히 법적 확실성과 견실하고 

시장지향적인 규제 결정이 채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별 RIA 초안뿐 아니라 RIA에 사용되는 

방법론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의 이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가의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계획 달성을 조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RIA 사용을 원하는 정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할 포괄적인 세트의 지표 생성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행정부의 예산 및 비예산 인센티브 개발과 어떤 특정 목표 달성 모니터링에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까지  일련의 다른 수단을 통한 영구적인 약속을 강조해야 한다.  

말할 필요 없이, RIA 범위가 더 넓을수록,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고 초당적인 합의를 

달성하기가 더 힘들다. 사실 정당 간 이견은 기술구현 방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치문제에 더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의회 법안과 독립기관에 적용되는 RIA의 경우, 정부 단독으로 

충분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다수의 지원을 받는 입법개혁, 또는 주요 입법계획의 기본 요건으로 

RIA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적절한 수준의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지금까지 어떤 법적 체계도 의회에서 

RIA 도입에 완전히 성공한 적이 없으며, 시도된 것도 아주 소수의 법체계에서 뿐이다.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이해관계자 지지는 주어진 효과적인 규제전략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주요 투표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필수적이다. "외부 

차원"의 RIA는, 특히 규제의 준비 기간 동안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로서 폭넓은 협의 사례에 

대한 홍보 및 의존은 "효과적인 규제 요구"를 생성하고 그에 따라 관료 시각에서 효과적인 규제 

전략을 통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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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RIA를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정부 수뇌부에서 높은 품질의 RIA 채택 필요성을 

관료들에게 확신시키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만들고 끊임없이 협의함으로써 관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RIA 홍보와 RIA 초안의 충분한 협의는 논쟁과 최종 RIA 문서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협의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싱크탱크와 업계, 소비자 협회의 

출현과 발전을 자극한다.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에게 RIA와 효과적인 규제는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규제 품질과 정치적 논쟁 수준에 대한 중장기 투자임을 

설명해야 한다. RIA 및 사후평가와 같은 효과적인 관련 규제수단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시간 경과에 따라 법령을 개선할 학습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겸손한" 정부가 "약하거나" 

"포획된" 정부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겸손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결정 

품질에 기여해야 하는 것을 들은 후 정부가 RIA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증거 기반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 당파적인 주장이나 편향된 

정보는 RIA 과정 동안 받아들여질 수 없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정책 사이클 내내 역할을 함으로써 규제 품질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전 섹션에서 확인한 

소위 "외부 제약조건"에 폭넓게 해당하는 여러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감독기구 또는 정부 내에 비즈니스 대표자들로 구성된 훨씬 단순한 대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 부문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 전략에 대한 건설적인 태도를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정부는 최소 협의기간 설정, 예를 들어 협의절차의 

최소기간(예: EU 차원에서 12주) 설정, 협의 절차의 적절한 시기 선택(정책 과정의 충분히 

초기에), 행정부에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동기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동기 부여를 관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정책 사이클의 나중 단계에 참여할 수 있고 더 자주 참여해야 하며, 

특히 이 참여에 규제 모니터링 및 이행 단계와 규제의 사후평가가 포함된다(박스 2.2 참고).  

 

박스 2.2. 영국 신선 농산물 컨소시엄의 규제활동 검토 

영국에서 신선 농산물 컨소시엄(FPC)은 신선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립 규제기관과 지역 당국들에 의한 잉글랜드 내 규제 활동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FPC는 영국 신선 농산물 무역 협회이며, 소매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자, 포장업자, 식품 서비스 및 화물 

취급, 항구, 대사관, 실험실, 비즈니스 솔루션, 변호사, 포장, 채용 및 무역 

매체를 포함한 관련 구성원 다수를 포함한 약 700 회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통관 지연으로 초래된 추가 비용 

평가를 포함한, 식품표준기관과 항구보건당국에 의해 이행되는 EC 규제 

669/2009와 관련된 공식 통제에 대한 부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http:! /discuss.bis. gov.uk/focusonenforcement/files/2014/07 /FPC-Scope-Document.pdf.  



 

52 

공무원 설득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이 성공적인 RIA 체계의 핵심 요소임이 드러났다. 어쨌든 

공무원은 RIA 체계의 주요 행위자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RIA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RIA를 

각종 입력사항(협의, 외부 연구, 그 밖의 서비스)을 조정하고, 자신의 최종 규제안에 이 

분석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공무원이, 특히 규제 단계의 모니터링과 이행에 

관계된 공무원이 규제개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이 더욱 핵심 요소이다.  

공무원의 설득은 일부 국가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긴 해도, 다음 요인들이 존재할 경우에만 

공무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RIA는 일시적인 시도라기보다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는 널리 퍼진 믿음. 이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헌신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공무원 사이에 

올바른 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폭풍이 아닌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RIA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도적 환경부터 내부 및 외부 

제약조건까지 위에서 조사한 모든 수단들, 헌법 개정, 초당파적 합의 및 그 밖의 "비가역적인 

선택"까지 행정부에 개혁 시도의 영구적인 성격의 신호를 보내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회피 전술을 통한 "쉬운 도피"는 없으며, RIA가 요구되는 일반 규칙에 대한 법적 예외도 없음. 

RIA 수행에 너무 많은 예외를 두면 분석 수행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가장 적당한 변명을 찾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 행정부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기관 회피" 관행에 대한 

다소 광범위한 논문이 과거 수십 년간 등장하여, 대응 전략의 필요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졌다(Nou, 2013; Bolton et al., 2014; Mendelson and Weiner, 2014; Graham and Liu, 2014; Brito, 2014; 

Liu, 2014; Butler and Harris, 2014).  

  일상활동에서 RIA 문서의 해석과 사용뿐 아니라 초안 작성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RIA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초안 작성 방법과 RIA 문서 해석법은 매우 

어려운 활동으로서 충분한 전문 지식과 적절한 학습을 전달하고 유발할 능력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너무 쉬운 교육은 공무원들이 일상업무에서 

RIA에 숙달하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에 보상이 따름을 알 경우에만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유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책무 및 성과 지향 방식. i) RIA 초안 공개와 공개 협의 ii) 정부에 의해 제의되어 

온라인에 발표된 모든 규제 제안에 대한 책임자 이름 지정. iii) RIA 작업 평가를 공무원의 성과 

평가와 생산성 측정 요소에 포함, iv) RIA 숙련도를 행정부 내 특정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요소로 지정. 

  RIA 체계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 유효한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환경: 특히 

"세계의 RIA: 선진국" 섹션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RIA 문서에 접근하는 외부 

이해관계자 외에도, RIA 문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감독기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높은 

품질의 RIA 초안 작성에 노력을 바칠 공무원의 인센티브에 충분한 영향을 행사하도록 효과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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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RIA 품질에 대한 즉각적 또는 사후평가를 제공하는 다른 

게이트키퍼 네트워크(예: 감사원, 의회 사무국, 사법부) 구축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예: 

유럽의회연구서비스, 미국의 정부회계감사원과 법원). 

마지막으로 국가는 공공 행정에 숙련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여러 행정부에서는 전문기관(미국의 환경보호국)에 

종사하는 자신들의 직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계약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행정부에서 사용할 기술 수준이 최첨단 경제학을 미해결 규제 문제에 견실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에 예산 재원에 따라 공무원은 도전뿐만 아니라 경제, 법률과 각종 기술 

문제의 더 많은 다학제적 전문지식에 집중하는 전용 기구의 지원 또한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연수 동안 프레임워크 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 명부 작성을 통해서(예: 유럽의회), 국가 이익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는 공공 기구의 정교한 분석을 요구할 가능성(예: 네덜란드의 CPB, 호주의 WIFO) 

또는 정부 내 특별 고위급 부서 만들기(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유럽정치전략센터 및 합동연구센터)로 발생할 수 있다. 

거버넌스: 계획 및 감독 권한 얻기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이해관계자와 공무원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RIA 도입 여론 구축 

외에, 성공적인 RIA 체계 설계의 다른 한 핵심요소는 거버넌스다. 여러 거버넌스 관련 측면에 

대한 적절한 선택은, 이미 이전 섹션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내 유효한 동력과 효과적인 

유인을 촉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의 정부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잘 수립된 규제 계획 없이 RIA 도입, 철저한 공공 관리 개혁과 정책 사이클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없이 "분리된" RIA 이행, 행정부 내(또는 외부)에 가장 적합한 지위의 강력한 감독기구 

설립 실패, 명확한 목표와 방법론 채택 실패, 또는 해당 범위에 맞지 않는 방법론 채택, RIA 

체계에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행정부의 책무 유발 제공에 실패.  

RIA 및 규제/입법 계획: 정책 사이클에 대한 이해 증진  

정부에서 RIA를 도입하려고 할 때, 추구되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RIA가 "정책 사이클"로 흔히 불리는 더 복잡한 상황 또는 OECD 

차원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로 불리는 상황의 핵심 요소로 간주할 필요성이다(OECD, 

2011). 정책 사이클에는 공공 정책에 대한 사전 분석과 사후평가를 위한 도구들과 개별 정책 

조치의 흐름 분석을 위한 두 도구, 주어진 부문의 기존 법령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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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규칙의 수명에 관계된 것에 대해, 아래 그림 3에서 정책 사이클(바깥 원)과 각 단계에 

수반되는 스마트 규제도구 사이클(안의 원)을 모두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깥 

원은 법적 규칙의 수명에 대한 다음 단계들을 구분한다.  

규제와 혁신 간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EU 법률의 주요 단계에 대한 간단한 

개념화에 의존한다. 이 개념화는 Abbott 및 Snidal (2009)가 개발한(대부분이 민간 규제를 위해) 

"ANIME"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모방했다. 

우리는 다음을 구분한다.  

  규제 의제 설정 단계: 이 단계에서 주요 준비 문서가 작성되고 채택된다. 여기에는 추가 이행 

조치 채택 또한 요구하지만, 구속력 있는 "우산" 규정(예: 프레임워크 규정)이 포함된다.  

  이행 단계에는 특별 규정이나 위임 법률 형태로 보조법 조치의 수립 및 채택이 수반될 수 

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법적 규칙의 생애 사이클 내내 고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표준 

설정이 수반된다. 일부 경우에는 선택된 규제 대안의 유형에 따라 이행 조치가 공동 규제 

준비의 실행에 대해서는 민간 조직에 의해 채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규칙의 특정 집합을 준수해야 할 경우, 준수 단계는 규제단계라기보다는 대상 이해관계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와 행동의 집합을 말한다.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규제 개입은 준수에 관한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 단계는 규칙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준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검사를 수행할 지역 행정부의 개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는 또한 특정 기관에 

위임되거나 선택된 규제 접근법의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관계자에게도 위임될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열의를 보이는 행정부는 예비 단계의 사전 RIA를 수행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와 사전 평가를 준비하고, 이 준비 자체는 추가 조치와 새로운 사전 평가 단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진다.  

정책 사이클의 완전성 인식은 RIA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에서 

이 사전절차를 독립형 수단으로 채택함으로써, 더 흔하게는 만병통치약으로 의존함으로써 

RIA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진실은 차이가 있다. RIA에는 법적 규칙 수명의 

첫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깊이와 방법론, 신뢰도가 당장의 규제 제안의 

특성에 의존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RIA의 잘못된 설계보다는 정책 사이클의 

각 단계 간 조정의 부족 때문에 규제 개혁에 실패하고 있다. 최적 RIA 체계도 단독으로는 

개혁을 이루는 데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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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책 주기" 

 

 

더 나은 규제도구의 광범위한 주기 내 첫 단계인 RIA가 모든 해답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규제결과에 대한 가용 정보량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사전분석에 얼마나 

투자할 지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규제성과 모니터링과 규제 검토에 얼마나 의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상충 요소는 지금까지 문헌과 규제개혁 관행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다.  

RIA 문서 초안을 작성할 때 미래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의 근거를 형성할 지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모범관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현재의 표준 

관행으로 간주하며, "정책 주기" 개념이 스마트 규제에 대한 EU 전문용어로 공식 소개된 2010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0).  

법적 규칙이 거치는 다양한 단계를 인식하면 어떤 활동은 공적으로 수행하고, 어떤 활동은 

제3자에 위임할지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결정이 용이해진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정부가 공공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규제 관행과 공동 규제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부 경우에는 특정한 단계의 규칙만 위임될 수 있다(예: 집행, 위 박스 2.2에서 UK FPC 

예 참고). 이 관행은 인센티브가 잘 설계되면 자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제 설정 

규칙 초안 작성 모니터링 

집행 

이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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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평가 

모니터링 

전환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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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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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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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 사이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정부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규칙에 대해 각종 

기관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전달" 개념이 점점 더 유명해졌는데, 

처음에는 <지역의 효과적인 규제 사무소>를 만들면서 유명해졌고 그 후엔 <효과적인 규제 전달 

사무소>를 만들면서 더 유명해졌다. 이런 조치를 취한 동기 중 하나는 "경로의 끝(end of the 

pipeline)"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공공행정기관이 법령 준수를 모니터하고 회사와 

시민이 법적 규칙들을 준수할지 여부와 준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 

때문이었다. 일부 국가에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는 정부 대신 의회가 수행을 하는데 이는 

의회가 이행이 쉽고 최종적으로 효과가 있는 규칙 초안 작성을 위해 잠재적으로 건전한 제도적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전체 정책주기를 검토하면 RIA가 탁월하더라도 주기에 체화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음이 

명확해진다. 확인된 정책문제의 가능한 개선책에 대한 증거기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RIA는 모든 가용 정보(편향되지 않을수록 좋음)와 균형 있고 효과적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이 RIA에 견실한 

협의결과가 포함되고1), 시간 경과에 따른 당면한 법령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포함되며2), 

시간 경과에 따른(예: 5년 후) 법령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간을 설정하는 "검토 조항"이 

존재할 경우에3) RIA가 평균적으로 품질이 더 나아지는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RIA는 거대한 

퍼즐의 매우 중요한 조각이 되며, 그 퍼즐 안에서 행정부는 정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변경 이유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 할 수 있는 실수로부터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RIA의 부작용인데, RIA는 높은 정확도로 규제의 행동 방침에 대한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또는 과학적 리트머스 시험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체계의 다양성 설명과 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 찾기  

경제학자들이 법적 체계를 기본적으로 같다고 간주하고1), 기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현상과 비교하기 위해 법적 체계들을 구분짓는2)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18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국가에 효과가 있었던 처방을 다른 법체계에 이식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시대도 지났다. 

RIA에 중요한 것은 이들 정부들이 미국과 호주 RIA 모델을 자신들의 체계에 쉽게 채택하여, 

마치 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초기 노력에 한 세대가 결렸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비교법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이식 결과를 예측하는 정교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복잡성 이론을 수용했다. 이 이론은 모든 국가는 한 개혁의 성공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기관, 조직, 시장, 개인의 반응에 주로 달려 있는 복잡한 생태계라는 기본적인 

추정에서 이동하였다19 Claudio Radaelli와 같은 학자들은, RIA가 법체계에 도입될 때, 작동하는 

기본 메커니즘뿐 아니라 달성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그 중에서도, Radaelli, 2004 참고). 

그렇긴 해도, RIA를 도입할 때 정부는 자신들의 특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세계의 

법체계는 RIA 체계 이행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수준의 준비태세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민법 국가들은 관습법 국가들보다 RIA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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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RIA 도입에 더 폭넓게 성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더 결과지향적이고 성과기반이 되도록 유도하는 공공관리개혁을 

겪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절차 지향적인" 국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행정분야에 더 숙련된 직원이 있는 국가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공공협의 전통(예: 협의를 위해 규제초안 발표를 예견하는 행정법)이 있는 국가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서로 다른 이들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을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방법은? RIA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에 제공될 수 있는 조언은: i)RIA가 효력을 낼 수 있는 기본조건을 수립하고 그 조건들이 

정부가 바뀌어도 많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ii)그 조건들의 약한 부분에서보다는 강한 

부분에서 시작한다. 

RIA가 효과적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에는, 이미 이전 섹션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뒷받침20; 규제 계획a), 다른 더 좋은 규제 수단들b), "정책 사이클" 강화에 대한 견해c)에 

기초를 둔 규제개혁에 대한 폭넓은 계획의 일부로서 RIA 도입; 특히 정권말 및/또는 정부가 

상당한 압력 또는 정치적 불안에 있을 경우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통한 RIA 채택; 정부 내 

책임의 귀속과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고 RIA 문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및 "외부" 

제약조건들을 고안함으로써 유인 관리; 기술 투자(더 자세한 사항은 위 "정치적 약속과 폭넓은 

합의" 섹션 참고) 등이 포함된다.  

그렇긴 하더라도, 나머지 처방은 정부의 동기부여와 기초 정치적 전망, 기술 수준과 자원, 

행정부 내(또는 밖) 기술의 위치, 외부 이해관계자 간 합의 수준, 행정부 내 및 이해관계자 간 

개방된 정부 문화의 존재에 좌우된다. 아래에 전체 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상황이 논의되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RIA 체계 도입은 정부 내에서 대규모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또는 

모든 결정을 CBA를 통해 동기부여할 일반적인 의무 도입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RIA 

체계는, 특히 초기에, 잠재적 대안들에 대해 주어진 규제 옵션 선택에 대한 동기 

부여(질적으로)와 적기의 공적인 수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적 규칙 채택 전에). 

이것이 성공적인 RIA 체계 수립에 대해 수많은 경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RIA 체계가 

다양할수록 세계적인 규모로 사용 가능한 RIA의 각 변형에 대한 경로들은 더욱 더 다양하다.  

RIA 시작하기: "빅뱅" 대 "점진적 도입"  

RIA 도입을 원하는 정부가 다루는 전형적인 질문은 "빅뱅", "충격요법" 접근법을 통해 도구를 

도입할지 또는 더 점진적인 도입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지이다. 30년을 경험한 후여서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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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있더라도 극소수 국가가 충격요법 이행에 성공했다. 1981년에 실험기간 없이 정부에서 

RIA를 채택한 미국에서도 협소한 시험을 적용한 사전기간을 거쳤다. 21 오히려 기본 전제조건이 

달성되거나 최소한 계획되면(특히, 강력한 규제계획),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RIA의 점진적 

도입에 대한 서로 다른 가능한 경로들이 존재한다.  

  시험 단계 후 모든 규제에 대해 RIA를 제도화한다. 이것은 주로 RIA 도입 노력을 주기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시험 단계에서 더 일반적인 RIA 적용을 의무적인 행정 

요구사항으로 이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2000~2001년 운영했던 시험 단계에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정치적 약속과 함께 사라져버린 대표적인 국가의 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년의 시험단계(2003-04) 후 2005년, 2009년, 2015년에 방법론을 

재구성했고 전체 행정 내에 RIA를 주류화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단계에서 집행위원회에 품질 보증을 감독하는 기구가 없으면 이 체계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결코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Renda, 2006;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0). 

  가장 적게 거슬리는 방법론으로 시작한 후 확장한다. 예를 들어,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적 

부담 측정은 특정한 입법의 영향을 평가하는 덜 거슬리는 방법으로 널리 간주된다. 왜냐하면 

측정 단계는 대부분 외부 컨설턴트에 맡겨지고,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공무원의 

행정문화에 주요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SCM에서 더 완전한 RIA 

체계로 이동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수 있고 행정부 안팎의 기대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준수 비용(독일에서는 규제 비용)을 다루기 위해 SCM을 

확장하는 길에 있으며, 정치적 동의에 따라 멀지 않은 미래에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의 SCM에서 완전한 RIA로 너무 빠른 전환은 합의와 헌신의 결여로 실패했다. 22  

  일부 기관부터 RIA를 시작한 후 다른 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가장 앞선 기술과 가장 결연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위치한 행정부부터 찾아, 특정 시험(예: 행정적 부담)에 대해 전체적이든 

제한적이든, RIA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소매업의 비즈니스 규제를 담당한 

부처나 장관이 해당한다. 비록 대부분 역효과를 낳았지만 일부 국가에서(예: 이탈리아)는 

독립기관들부터 시작하는 시도가 있었다(지금까지 유일한 예외(그것도 제한적으로)는 에너지 

당국과 증권시장위원회, CONSOB임). 그러나 그들 중 한 당국의 RIA에 대한 성공적 도입이 다른 

행정부로 반드시 쉽게 확대되지는 못했다. 여기서 또한, 경로가 종종 뒤틀려 있으며, 인센티브가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다른 내각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것을 관찰한 기초 

위에서 RIA 채택을 위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다년간 정부 밖으로 최소한 

독립기관들과 어쩌면 의회까지도 RIA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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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규제안부터 시작한 후, 덜 중요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년의 실험기간 뒤 위원회 연간의제 안에 포함된 주요안에 의무적인 RIA 적용에 

집중함으로써 자체 RIA 체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 체계가 해마다 EU 공동체 법 및 

관행의 집적을 형성하고 지역 차원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수천의 이행 중이고 위임된 법률 

적용으로 확대되고 있다.24 이 역전된 추세(위 경로 3과 비교하여)는 주어진 법적 체계 내로 RIA 

확산이 얼마나 특수할 수 있는가와 기존 정치적 약속과 가용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보여준다. 

  구속력 있는 규제로 시작하여 연성법으로 이동한다. 일부 국가는 RIA 체계를 수년간 이행 후 

연성법, 민간 기준, 자율 및 공동 규제가 경제와 경제주체의 유인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 법령보다 때때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미국의 최근 논문에서 

연방 규제를 연성법으로 교체하는 것이 "OIRA 회피"의 널리 퍼진 관행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George W. Bush 행정부가 RIA 적용을 행동강령이나 다른 형태의 연성법으로 확대하게 했다. 

  단일 기준 또는 다수 기준의 질적 분석으로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양적 분석(CBA 또는 

기타)으로 이동한다. 어떤 국가가 비용편익분석이나 유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양적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RIA를 도입할 수 없거나 RIA가 최종적으로 "과학적" 호소력이 

감소함을 뜻하지 않는다. 사실, RIA의 과학적 성격은 많은 국가에서 논쟁의 여지가 크며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질적 분석에 기초한 일반적 절차를 채택하고 행정부가 구두 또는 질적-양적 

분석(예: 득점표)을 통한 가용 대안 대신  특정한 행동방침을 장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RIA 

도입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단계인 이유이다. 적절한 거버넌스와 제도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증거 기반의 양적 분석(필요할 경우)을 향한 이동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제공한 반대 분석에 대한 규제를 주장할 필요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라 지배될 

것이다.  

  집중된 RIA 지식에서 더 분산된 책임으로 이동한다. 행정부가 RIA 기술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격차를 단기적으로 채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긴 해도, 많은 정부가 특정 계산의 실행을 

보조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존하여, 이에 따라 증거로 규제 제안을 지원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CPB, 오스트리아의 WIFO, 독일의 다양한 연구소, EU 차원의 

공동연구소(다양한 위치)의 역할은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RIA 체계 이행의 첫 해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EU 공동연구소에서 모든 규제 제안에 대한 공통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복합적인 예측 개발을 위한 그 밖의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철회하고, 미래 경제, 사회, 환경 전망이 여러 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총국에 의한 조사 방법의 

일관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는 중앙감독 기관의 제한된 수의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RIA 시험을 시작한 후, 규제 권을 가진 각 부서에 RIA에 대한 연락 담당자나 

기준 부서 지명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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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RIA 이행으로 가는 경로는 많고, 

모두 알맞게 점진적이며, 모두 위험이 따른다. 주요 쟁점은 기대를 관리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약속하지 않고, 행정부 내 RIA와 스마트 규제도구를 도입하려면 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과 기술: 공공 행정에 가능한 방법론 채택  

RIA를 시작하기 위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전략적 측면은 영향분석을 어떻게 요청 받을 

행정부 내에 충분한 분석 기술을 확보하느냐이다. 이 측면은 아주 중요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내부의 누군가가 RIA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문화된 

규제기관들(독립 기관이더라도)에서만 시작하기로 정하고 있다. 특히 시민법 국가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행정부에 법조계 출신 인사가 지배적으로 많으며, 선진 대학 교육을 받은 직원이 거의 

없다. RIA를 정책 사이클로 주류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일 때가 많다. 

부정적인 요인은 행정부 바깥에도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RIA는 학제간 기술 결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 교육 과정의 직접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 외부 전문가로서 

학자에 의존하는 것이 RIA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증명될 때가 많은 

이유이다. 선진국에서 학제간 법학과 경제학 확산은 불균형적이며, 종종 실망스럽다. 유럽에서 

법학과 경제학에 대한 이론 연구와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정책 

입안자에 대한 실용적인 자문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가들은 규제 개혁, 특히 RIA의 기술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을 위한 수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수업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지식에 의존하며, 전면 교육과 대화식 교육을 모두 고려한다. 이 수업에서 공무원들은 

RIA 시각에서 특정 정책 문제에 접근하도록 요구 받고, 그에 따라 문제 정의, 잠재적 대안 논의, 

특정 의사결정 기준의 분석 등이 수반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이 주어지고 일부 

참가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경력에서 한 번 넘게 RIA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수업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 인력의 순환이 

원칙적으로는 지식 확산과 "신선한 사고"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과도한 순환을 줄이면 RIA에 

대해 직원들이 축적한 지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두 번째, RIA 교육을 포함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수정하면 행정전문 학교(예: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 이탈리아의 행정국립학교)를 통한 미래 공무원을 교육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세 번째, 가능할 경우 학제간 단체 형성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균형 잡힌 RIA 

초안 작성에 중요하다. 경제학자나 프로젝트 관리자가 자신들의 지식과 민감도를 조정하고 

공유하지 않을 경우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네 번째, 관련 내각이나 부처 내에 RIA 전문성을 가진 하위부서를 지정하면 행정부의 일부 

전문가 수중으로 고급 기술에 대한 필요를 집중하므로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이 전문가들이 도달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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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정부는 각 부처 직원을 특정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인적 자원도 잘 

관리할 수 있으며, 그 후 적절할 경우, 다학제간, 다방법론 시각에서 규제 쟁점을 다 함께 다룰 

수 있는 부처간 실무단을 조직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유능한 컨설턴트나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국가의 외국 행정부, 숙련된 

국제기구로부터 조기에 RIA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성공적인 단기 전략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연구서비스(당시는 여전히 "IMPA 이사회"라고 불림)는 위원회의 원래 제안 수정 

여부와 수정 방법 결정을 맡은 관련 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네 명의 외부 

컨설턴트를 요청함으로써 무역 정책 분야의 최근 경우에서 성공적으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충분한 예산 가용성이 필수적이다.  

더 일반적으로는, 기술 교육과 확산은 처음에 선택한 방법론 유형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방법론이 더 단순할수록, 정부 자체 의제와 더 연계되었으며, 정부 수뇌부와 해당 행정부 간 

유효한 지식 수준(및 지식 공유)를 더 쉽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두 가지 쟁점이 중요하고 그 둘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RIA 초안을 작성할 공무원을 교육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RIA "해석하는" 방법과, 

예산이 허용할 경우, 언제 어떻게 외부 전문가를 요청할지에 대해 공무원과 정치인(또는 그들의 

보좌관)을 교육하는 것이다.  

 

홍보: 정부의 블랙박스 열기  

가장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적용된 최고로 정교한 RIA 체계라도 RIA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왜 우수 규제법이 OECD에 의해 

끊임없이 강조되고 갱신되며, 투명성과 상담 기법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이유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RIA를 견실하고, 시의적절하며 종합적인 상담 프로세스와 연계할 많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정부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정밀 조사에 따른 정책 대안의 가능한 영향에 대한 

우수한 정보와 자료 가용성에 자주 의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대안을 자극하는 것은 성공적인 RIA 도입을 위해 길을 놓는 데 

필수적인 "외부 제약조건"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특정 규제 결정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투명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과 이 잠정적인 선택을 상담 받도록 하는 것은 

기관이 특정 이익에 포획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렇긴 하지만, 행정부가 협의를 공식 요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잦으며, 그 결과가 

사전에 선택된 규제안 수정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심지어는 1981년 RIA 도입 

전에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진 미국의 "공지 및 여론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주장되고 있다. 어떤 

제출물을 이사회에서 처리할지를 결정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행정부의 충분한 재량으로 

여러 해 동안 남겨졌던 각종 문서(녹서, 백서, 통신 등)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협의에 

대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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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 전체 RIA 체계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공공의사결정의 품질에 대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용 전략은 최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규제 개입의 특정 종류와 연관된 위험 수집을 시작하기 위해 규제안의 내용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협의해야 한다.  

두 번째, 규제 내용에 대한 협의와 RIA 문서 자체에 대한 협의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종류의 협의 모두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에서는 전자가 더 많이 사용되며, 

후자는 확산이 느리다. RIA 초안 문서에 대한 협의는 문서의 구조, 사용된 데이터, 선택된 대안, 

옵션 비교를 위해 적용된 기준, 특별히 선호된 정책 옵션 선택을 위해 채택된 분석의 전체 

품질에 초점을 맞추므로 특별히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협의는 정치적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술 협의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행정부는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작부터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RIA 초안 협의를 이미 1946 행정절차법에 의해 

위임된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의 일부로 1981년 이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시 IAs" 기안을 시작할 것이며, 12주 동안 

개시 IAs의 모든 요소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15년 5월 19일). 그 외에도, 유럽의회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이 위원회는 제안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뒤 8주 협의 또한 실시할 

것이다.  

세 번째, 협의문은 정부에 의해 제안(또는 RIA)의 어떤 측면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가장 

필요한 조언으로 고려되었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가장 적절한 질문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질문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을 경우 문서의 다른 

측면과 RIA에 대한 의견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협의대응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협의를 

위한 최소기준에는 최소기간(주 단위로)이 가장 자주 포함된다. EU 차원에서 최소기간은 최근 

12주로 증가했으며, 미국에서는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의 최소기간이 30일이지만, 기관들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 더 긴 기간을 허용할 때도 많다.  

다섯 번째,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각 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견이 

왜 이사회에서 처리되었는지, 또는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감독: 내부, 외부, 또는 둘 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OECD 보고서는 영향평가를 규제영향평가 분석모델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감독기구에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25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OECD, 2012)에서 회원국들은 "규제정책 감독 절차와 목표를 활발히 제공하고, 규제정책을 

지원하고 이행하며, 그렇게 하여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와 제도를 설립"하라고 권장하며, 

정부에서 "특정 장관에게 규제품질에 대한 전체 정부정책의 운영 유지와 개선을 맡고 규제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맡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할당을 고려"하라고 

권장하며, 특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규제 개혁 활동의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계획된 

결과에 대한 규제 관리 체계의 성과에 대한 보고, 규제정책환경과 규제관리관행에 대한 전체 

체계를 개선할 기회를 파악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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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또한 "규제가 전체 정부 정책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 수뇌부에 

가까운" 감독기구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법률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명령으로 그 권한을 

명시하고, 그 명령을 시행할 때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도록 권장한다(OECD, 2012). 

규제기구에서 해야 할 기능에는 품질관리(예: 영향평가의 품질검토를 통해, 그리고 영향평가가 

부실한 규칙 제안의 반려를 통해),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정책분야에서 규제조치의 고려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효과적인 규제에 대한 잠재력 조사, 규제정책 적용의 체계적인 

개선에 대한 기여, 정책 수정을 위한 사후평가와 사전 방법 정교화를 위한 조정,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과 지침 및 규제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 제공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에서는 영향평가 심사를 포함한 감독기구의 정기적인 

성과평가 필요성을 암시했다.  

위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가능하다.26  

  ROB의 주요 역할은 정책주기의 효과적인 실현과 정부에서 설정한 전체 목표의 일관성을 

조정하고 감독하면서 규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다(좀 더 세련된 일련의 정책목표들의 

효율성이나 복지). 정책 사이클의 "내부 사이클" 내 수단이 더 완전할수록, ROB 역할이 더 

종합적일 수 있다.  

  이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ROB에 일관된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 포트폴리오를 

담당한 행정부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분한 범위의 권한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규제안에 대한 거부권이, 특히 ROB가 정부 수뇌부에 있으면서 "본인"을 

충분히 대표할 경우,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다(예: OIRA는 공식 거부권이 없다). 

도덕적 설득이 ROB와 기관들 간 "협상적인" 관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다.  

  권한에는 적합한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지만 특히 RIA, 관련 

지침, 사후평가, 리콜/요청서, 즉각적인 서신, 옹호 권한,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요청할 권한(예: 

경쟁 당국, 부패 방지 기관, 세무 행정) 등이 포함된다. 경우와 특정 제도적 환경에 따라, ROB는 

"적대적 문지기" 역할로 불리거나 좀 더 우호적인 "조언자"로 불릴 수 있다. 또한, 다른 

기관들이 단순한 감독자 역할을 하고 개별 행정부에 대해 좀 더 스마트한 규제기능을 위임하는 

반면 일부 ROB는 정책 평가와 협의 조정에서 주요 역할을 요청 받는다. 최소 2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i) ROB에서 규제 품질에 대해 규제기관에 직접 또는 정부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또는 출판물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일반 체계(아마도 "이름과 수치" 체계에 

따라 더 설득력 있는 효과를 가진) ii) ROB가 평가될 규제 품질에 기초를 둔 거부권이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결과와 함께 ROB가 규제 목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특별 권한이 승인된 덜 반복적인 체계.27 ROB에서 제안된 규제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국가가 있다(예: 일본 MIC).  

  ROB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 권한, 수단. 주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규제가 범정부적 조정 형태로 이행될 경우, 본인-대리인 방식은 본인이 정부 

수뇌부에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담 기관을 통해 감독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지배적인 동기가 이해관계자 관여와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커질수록, 정부 조치가 "레이더"의 특정 관심을 유지하도록 확인을 맡은 더 많은 혼합 또는 

외부 ROB 설정을 위한 유인이 더 강력하다. ROB의 역할, 권한, 독립성 정도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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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할지를 결정한다. 두 가지 다른 선택이 여기서 구분될 수 있다.  

- ROB를 행정부 내 어디에 위치시킬지. 일반적으로 ROB는 내각, 경제/재무부 또는 법무부 안에 

위치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주요 요인에 달려 있다. i)기술과 전문지식 대부분이 위치한 

행정당국,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는 ii)제공될 감독 활동과 ROB 위임 범위.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재무부가 국무조정실과 비교하여 전통적으로 더 

숙련되고 더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분석가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OMB 내 OIRA 창안으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인 EPA의 저항에 대응했다(반드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Livermore, 2014 

참고). 감독기구의 유형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대해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일반적인 추세는 

법적 초안 작성의 품질에 대한 감독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결정이었으며(경제 영향 분석과 같이 

또는 독립적으로), 이것이 에스토니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법무부에 대부분의 감독 

노력들이 위치하도록 했다. 동시에, 행정적 부담 모니터링과 축소에 오로지 초점을 맞춘 

국가들은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한 부처가 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 ROB를 정부 내부 또는 외부 중 어디에 위치시킬지. 규제개혁이 규제의 일관성과 선거기간 중 

정보의제 실현을 목표로 할수록, 감독 기구가 정부 안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고 

적절하다. 동시에, 독립적인 외부기구가 다음의 이유로 적절한 선택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i)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정부의 입법 법령에 대한 의회의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내부에 

감독기구가 있을 수 있다(특히, RIA와 같은 스마트 규제도구의 범위에 주법이 포함될 때), ii) 

규제 감독이 주로 공공지출의 품질에 집중될 때, 감사기관이나 회계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iii) 규제 개혁이 충분히 집중된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자를 목표로 

하면(및/또는 정책 입안자에게 사용 가능한 관련 정보 소유가 예상될 때), 더 제한된 위임을 

가진 혼합 또는 완전한 외부 ROB를 설립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네덜란드 행정부담자문위원회, 독일 규범통제위원회, 스웨덴 규제철폐위원회, 

행정적 부담에 대한 EU 고위그룹, 호주 SBAC 등) iv) 정부에서 높은 품질 규제 개혁에 대한 

약속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정부에 의한 선택을 감독하는 고위급 학자 위원회를 지명하기 

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다.(예: 미국의 경쟁력 위원회).  

Wiener(2013)는 행정부 내 정부 수뇌부에 ROB를 지적함으로써 주요 옵션이 지명될 수 

있음을 요약했다(대통령 또는 수상에게 보고). 기관 간 작업반, 감사인 또는 옴브즈맨 또는 

감찰관 등의 독립적인 정부 감시 단체, 외부 자문단, 규제 개혁과 국가 개혁을 위한 정부 부처, 

입법 위원회, 입법부에 딸린 기술 기구, 법원의 사법 심사의 형태로, 옹호 단체, 싱크탱크, 학문 

연구자, 뉴스 매체 등의 외부 비정부 행위자(Wiener, 2013).  

  역할, 권한, 독립성 정도 및 ROB 위치가 책무와 그 성과평가 양식을 결정한다. 위에 결정된 

선택에 따라 ROB 책무의 정도와 양식이 상당히 변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비용편익분석이나 

유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양적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RIA를 도입할 수 없거나 

RIA가 궁극적으로 "과학적" 호소력이 감소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임시 외부기구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의 특정 지지자를 책임 진다. 더 일반적으로, 

책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장될 수 있다. i)투명성을 통해서, 즉 ROB 활동을 외부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행동과 표현된 의견에 대한 동기 부과를 통해서, ii) 정부 또는 독립 

기구에 의한 특정 평가를 통해. 더 흔하게, 국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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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주기의 포괄성과 감독의 복잡성, 아주 다양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필요가 "최적"의 

감독기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여기에 걸려 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와 

감독기능 실행범위, 거래비용 감축 필요와 효과적인 본인-대리인 관계를 보장할 필요가 단일 

행정당국의 손에 감독 기능의 집중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 실행과 특정 규제 성과에 

대한 설명에서 전문 지식의 필요와 견제와 균형 확보 필요(예: 중소기업 보호, 경쟁, 인권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가 감독기능 권한이 주요 ROB와 협의하여 또는 병렬적으로 부여된 추가 

기구의 지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수 감독기관의 예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i) 정책 

사이클에서 "순서대로" 작용하는 다수 기구에는 EU 차원의 IAB와 IMPA 이사회가 포함되고(EU 

일반 입법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위원회와 후에 유럽의회 각각의 지원), 또한 정책 설계와 

이행/전달을 각각 담당한 영국의 BRE 및 BRDO가 포함된다. ii) 동일한 규제의 여러 양상을 

다루는 "병렬적으로" 작용하는 다수 기구: 이것은 미국 가변법(Flexibility Act) 하의 SBA 및 OIRA 

간과 유럽연합 내 행정적 부담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IAB와 고위급 그룹 간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사례이다. 

  대다수 OECD 회원국 내 규제감독기관은 부처간 조정의 형태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과 같은 

정부 수뇌부에 위치한다. 재무부와 법무부 또한 이 기능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OECD, 

2010a). 예를 들어, 호주 모범사례규정 사무소(OBPR)는 최근 재무부와 규제완화부에서 총리실과 

내각으로 이동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규제업무분야도 추밀원사무처에서 정부 수뇌부 내의 또 

다른 중앙 기관인 재무위원회 사무국(여왕의 추밀원 내각위원회)으로 이전했다. 일본에서 

규제개혁위원회(2013년 1월 설립)는 국무조정실에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실 내에 있으며, 전체 정부규제개혁 설계와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ROB는 경제부 또는 재무부에 있으며, 뉴질랜드가 한 예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재무부가 규제관리체계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규제의 기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비즈니스혁신과 고용부 업무의 도움을 받는다.  

위치한 부처의 ROB 독립성 정도 또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멕시코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연방위원회(COFEMER)는 기존 및 신규 규제를 검토하고 전체 정부 개혁을 옹호하기 위한 

역량을 가진 경제부의 자치기구이며, 그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법무부 내에 ROB가 있으며, 합법적인 초안 작성뿐 아니라 법적, 

헌법적 틀의 일관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이것은 법무부에 속하면서 제안된 모든 규제가 법 및 

헌법과 일관되는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가진 캐나다 법제실 사례이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기능이 여러 ROB 간에 나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법무부 내에 있는 

입법 품질 부문은 RIA 체계에 대한 폭넓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 부처에 속하는 전략부는 

개발 계획에 대한 RIA 품질 확인을 포함한 조정, 보고,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정부 부처에 

역시 속하는 유럽 사무국은 EU 내 에스토니아 위치 개발 내 RIA 품질의 조정과 확인을 

책임진다. 네덜란드에서, 규제정책 품질 부서(WKB) 또한 법무부에 있는 반면, 비즈니스와 

시민에 대한 규제부담 부서는 경제부(비즈니스)와 내무부(시민)에 있다.  

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요인이 ROB를 정부 내부에 놓을지 아니면 외부 에 

위치시킬지 그리고 외부나 내부 정확히 어디에 위치시킬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국가간 교차분석에서 수많은 가정을 시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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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전체 정책주기를 포함하는 전체 정부 전략이 있을수록, ROB 가 정부 수뇌부에 

또는 가까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이 비즈니스와 중소기업에 집중할수록 ROB가 경제부나, 정부와 독립적인(또는 혼합) 

특별 기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초안 작성 품질에 집중할수록 ROB가 법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에서 보조법만이 아닌 주법에 집중할수록 ROB는 정부 외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정책 감독기관의 주요 기능과 책임  

ROB에 속하는 기능과 책임은 ROB에게 주어진 전체 역할 및 권한의 일관성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이전 OECD 논문들과 비교하여 좀 더 명확한 기능과 활동 목록을 

제공한다(예: Cordova-Novion 및 Jacobzone, 2011).  

 

표 2.1. 규제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권한/기능  설명(전체는 아님)  타이밍  

 

 

 

 

옹호  

 

 

 

 

 

 

 

 

컨설팅  

 

•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옹호과정에 

참여한다. 

• "촉구서면"을 발표한다.  

• 자율규제 평가와 그 밖의 "가벼운 개입" 옵션을 

촉구함으로써 고려될 규제 옵션 선택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 규제비용이 과도한 분야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개별 부서/부처에 제출한다.  

• 예비 및 확대 영향 평가 형태 초안작성 초기 단계에 

부처에 지원을 제공한다.  

• 경쟁력, 비례성, 행정 부담 감축 등의 더 심도 있는 

평가를 제안함으로써 초기 초안에 관여한다.  

• 경쟁평가를 수행하는 각 부처들을 돕는다. 

• 위원회 제안들에 대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영향 평가를 돕는다. 

 

 

 

 

진행 중 

 

 

 

 

 

 

 

 

진행 중 

지침  

• 경쟁력, 비례성, 행정 부담 감축 등의 준수 시험과 

같은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 RIA, 사후평가, 협의, 경쟁 평가, 누적//회고적 영향 

등을 발표한다.  

• 부문별 평가 방법론 정의와 정기적인 검토에서 개별 

부처와 협력한다.  

정기적 

과제 

• 만족스러운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제안 거부/기각 

권한. 

• 행정당국에서 예비 RIA만을 수행했을 경우 심도 있는 

평가 초안작성을 부과할 권한 

•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행정 비용 심사, 비례성, 

경쟁력 등 측면에서 RIA를 수정할 권한. 

• 순이득 계산을 의무화할 권한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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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규제감독기관의 주요 기능(계속) 

 

권

한/

기

능  

설명(전체는 아님)  

타

이

밍

  

조

정 

• 다른 ROB와 조정  

• 비공식적인 기존 이해관계자 그룹과 조정.  

• 다층(연방) 거버넌스 경우 지역 ROB와 조정. 

진

행

 

중 

교

육 • 실무자와 학자가 포함된 공무원을 위한 교육 과정 구성.  

• RIA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공  

진

행

 

중 

보

고 

• 주요 법안의 순 이득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게재.  

• 인터넷에 감독 활동 결과를 게재한다.  

• 단순화 우선순위와 수행된 RIA/평가를 보고한다.  

년

 

단

위 

기

관 

관

계 

• 매년 수행되는 감독 활동을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다.  

• 국제적인 수준과 국제 포럼 내의 다른 ROB와 협력한다 

(예: OECD, APEC 등).  

정

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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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3. 미국의 RIA 체계와 OIRA 감독  

미국에서 RIA 과정에 대한 감독 정도는 예를 들어, EPA와 같은 특정 기관의 활동을 

관찰한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CBO에 의해 행사된다. 빈도는 더 낮지만, CBO 또한 정부 

기관 내 RIA 체계의 기능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1997년 입법 과정에 대한 RIA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되었다(의회예산국, 1997). 그 밖에도, 사후 조사가 

회계감사원(GAO)에 의해 수행되어 다음을 점검했다.  i) 일부 행정당국은 기관들과 

협조적이고 협의적이었지만, 다른 기관들은 기관의 규제안을 검토할 때 "문지기" 역할에 더 

가까웠다, ii) OIRA 규제 검토 역할의 적시성과 문서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적인 행정에 

따른 행정 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GAO는 규칙 제정에 OIRA 참여의 투명성에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GAO는 규칙 제정 절차의 "정형화"에 기여하는 대신 수년간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의 규칙 제정에 대한 누적 절차와 분석 요구사항의 정도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 외에도, GAO에 따르면 OIRA 규제검토과정의 몇몇 측면이 대중이 OIRA 검토 

효과를 이해하도록 더 투명해질 수 있다. 특히, 기관들과 OIRA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 

12 866의 투명성 요건은 OIRA 에서 기관들 규칙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할 때 공식 검토 기간뿐 아니라 비공식 검토기간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  

GAO는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선택된 규칙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009년 4월 발행된 최근의 GAO 보고서에서 16개 사례 연구 규칙을 포함한 

139개 주요 규칙들을 검토하여 다음을 발견했다. i) 기관 규칙 초안의 OIRA 검토로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OIRA 검토 대상 12개 사례 연구 규칙 중에 10개가 변경되었고, 그 중 약 

절반 가량에서 규제 원문 변경이 포함됨), ii) 기관들은 OIRA 검토를 문서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문서의 투명성은 

개선될 수 있다, iii) 투명한 OIRA를 개선하기 위한 이전의 8개 GAO 권고사항 중에 한 

개만이, OIRA 검토에 따른 규칙 초안에 대한 외부 관계자와의 회의에 관해 게시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행되었다(미국 회계감사원, 2009 참고).  

법원은 위험규제 원칙의 명확화 및 위험 규제에 대한 법리학 개발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RIA와 위험 규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 보호 

수준, 위험-위험 분석, 위험 완화의 비례성과 같은 쟁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이 

법원에 의해 행사된 사법적 검토와 매우 활동적인 역할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원은 사실상 위험 평가 원칙과 관행이 더 분명해지고 더 엄격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관들의 규칙 검토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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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3. 미국의 RIA 체계와 OIRA 감독(계속)  

과거 수십 년간 연방법원은 규제 필요에 대한 동기부여와 규제옵션 선택을 겨냥하여 

기관들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수용을 처음에는 꺼렸다가 비용편익분석의 견실한 사전 평가 

필요에 대한 인식 증가로 분명히 이동했다. E.A. Posner (2001)는 미국운송협회 대 EPA2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 여기서 D. C. Circuit는 환경보호국 (EPA)에 미립자 오염 규제를 

원하면 규제의 양적 근거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 그리고 Corrosion Proof Fittings 대 EPA3 

5번째 순회재판에서 본안 EPA의 비용편익 분석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4 

기관의 규칙 제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적절성과 필요성은 미국에서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었으며, 비용편익분석뿐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는 위험평가 영역과 규제 결정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 사용으로도 확산되었다. 일부 저자에 의하면, 투명성 전망(공지 및 

의견수렴)과 법원의 후속 검토가 RIA 문서를 규제 기관에 양날의 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문서 자체가 나중 단계에 소송의 근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Wagner, 2009). 

마찬가지로 다른 저자들은 법원의 RIA와 같은 기술 문서를 조사할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비용편익 요건이 다수의 경우에서 최적이 아닌 규제 

결정이 너무 엄격한 규제 기준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특히, Pierce, 1991 참고).  

1. GA0-07-791, GA0-05-939T. 규칙제정의 "정형화" 개념은 다음을 참고한다. McGarity, T.O. (1997), "The 

Courts and the Ossification of Rulemaking: A Response to Professor Seidenfeld", Texas Law Review, Vol. 75, Issue 

3, p. 525 and pp. 528-36; Seidenfeld, M. (1997), "Demystifying Deossification: Rethinking Recent Proposals to 

Modify Judicial Review of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Texas Law Review, Vol. 75 p. 483-490; Pierce, Jr., 

R.J. (1995), "Seven Ways to Deossify Agency Rulemaking",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47, p. 59, pp. 60-62; 

McGarity, T.O. (1992), "Some Thoughts on 'Deossifying' the Rulemaking Process", Duke Law Journal, Vol. 41, p. 

1385, pp. 1385-86.  

2. 175 F3d 1027 (DC Cir 1999), Whitman v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Inc, 2001 U.S. LEXIS 1952. 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되었다. 

3. 947 F2d 1201 (5th Cir 1991).  

4. Posner (2001)는, 특히, EPA에서 편익이 아닌 비용을 적게 계산하고, 통계상 수명들에 대해 일관성 

없는 가치 평가를 사용하고, 특정 편익의 정량화를 거부하고, 업계 등에서 제공한 더 좋은 자료 

분석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출처: Croot, T. (1999), "Cost-Benefit Analysis of EPA Regulations: An Overview", CRS Report for Congress, 

RL3032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7),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sts At Selected Agencies and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CEO Papers; Posner, E.A. (2001), "Controlling Agencies with 

Cost-benefit Analysis: A Positive Political Theory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8; 

Wagner, W.E. (2009), "The CAIR RIA: Advocacy Dressed Up as Policy Analysis", Chapter 4, in Harrington, W., L. 

Heinzerling and R. Morgenstern (eds.) (2009), Reform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sources for the Future 

Report, Washington D.C.; Pierce, Jr., R. J. (1991), "The Unintended Effects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s: 

How Federal Courts Have Contributed to the Electricity Crisis of the 1990s",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43, 

No. 1, p. 7. 

 

RIA와 정책 목표: 스마트 규제를 정부의제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특별 지표 구축  

RIA 체계의 설계 및 시작 이라는 마지막 과제는 기본적이지만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RIA 체계를 정책 일관성을 위한 도구로 시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제이다. 일관성은 RIA를 시작한 

정부가 항상 우려하는 사항이지만(예: 미국 정부에서 설립한 OIRA, 이미 상기한 바와 같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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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선순위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경우에 정책목표에서 RIA 체계를 정부에서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정치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결정될 특정 선택을 요구한다.  

 

박스 2.4. 에콰도르와 좋은 생활을 위한 국가 계획 

한 가지 매우 훌륭한 예(비록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는 에콰도르이다. 2007년 

이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 Rafael Correa(경제학자이기도 함)가 통치하는 이 

국가는 경제사회환경 성격의 서로 다른 12가지 목표에 따라 나뉘어지고, 원칙상 

2017년과 후에 2033년까지 계획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지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좋은 생활" (스페인어로 Buen Vivir, 남미 인디언어로 

Sumak Kawsay)에 대한 국가 계획 출발 이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초기에는 규제를 제안할 때 모든 행정당국, 중앙, 지방, 

지역에서 일관된 계획 추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예: 통신, 수도, 에너지, 우편 서비스)과 같은 핵심 경제 

분야에서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관들 간 중복이 책무 부족과 아주 큰 법적 

불확실성을 좌우했다.  

이것이 에콰도르 정부가 복지를 위해 RIA 체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2015년 시작된 RIA 체계는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 이용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위급 정부 대표가 처음부터 에콰도르 경제 정책과 공공 투자 착수가 

비용편익의 화폐화를 통해 평가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규제와 공공 지출 

평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좋은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채택된 규제와 모든 조치의 

효율성에는 화폐화의 측정 기법에 대한 배타적 의존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에콰도르 

정부, 2014). 그렇긴 하지만, 행정당국은 순이득이나 이득이 "비용을 정당화"해야 하는 

미국과 같은 규칙에 기초하지 않은, 규제의 정당화를 요구할 것이다. 반대로, 행정당국은 

제안된 규제가 다른 목표를 훼손함이 없이 Buen Vivir의 12개 목표 중 하나를 촉진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과 관계될 하위 지표들을 파악한 후, 질적일지라도,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음을 또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맥락에 따라서 "RIA가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음"에 기초한 반복적인 언급을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RIA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할 때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RIA가 정부의 

우선순위를 대표하는 다기준 분석에 기초할 경우, 그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치 

행위자에게 훨씬 더 어려운 방법임을 증명할지도 모른다. 동시에, 일련의 성과 달성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가 성공을 향한 진행 변화와 추적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계획 및 개발을 위한 에콰도르 정부 사무국 (SENPLADES)에서 계획의 

목표들에 대한 연간 진행 보고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이 효과적이 되고 잠재적 조정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적절한 시기에 고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출처: Government of Ecuador (2014), "Lineamientos para la inversion de los recursos publicos y la 

regulaci6n economica", www.buenvivir.gob.ec/linearnientos-para-la-inversion-de-los-recursos-publicos-y-

la-regµlacion-econo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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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반적으로는, i) 정부 경계 외부, 또는 ii) 목표와 관련된 비효율에 RIA 사용을 원하는 법적 

체계는 미국, 호주 및 다른 많은 법적 체계에서 설계된 일반 RIA 구조에서 시작해야 함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듯하다. RIA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금액 가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을 분석의 

주요 기둥으로 유지한 일부 행정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아래 "비용편익분석에서 다기준 분석의 비용편익 인식까지: 규제 영향 지도" 섹션은 이 쟁점으로 

돌아가서, 규제 품질과 일관성을 위한 도구로 RIA를 도입하려는 정부에 제공되는 전형적인 배열 

도구와 수단에서 잠재적인 출발을 논의한다.  

 

섹션3. 주요 조사결과  

 성공적인 RIA 도입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 수준과 이해관계자 지원, 

공무원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등에 주로 달려 있다.  

 RIA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분석과 사후평가를 위한 도구들과 개별 정책 

조치의 흐름 분석을 위한 두 도구, 기존 법령집이 포함된 폭넓은 

"정책주기"의 주요 요소로 간주된다.  

 RIA 도입 시 법적 특색과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매우 

적은 수의 국가가 RIA 도입 시 "충격 요법" 이행에 성공했다. 점진적인 

도입이 더 적합하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이며, 특히 공공협의를 통한 관계는 

필수이다. 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규제안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RIA 

문서 자체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게 협의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정부는 의견을 제출한 각 당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올바른 거버넌스는 필수이다. 특히, 위에 근거하여, 규제감독기관(ROBs)은 

정책주기의 효과적인 실현의 조정과 감독에 주요 역할을 한다. 규제감독 

기관은 적절한 권한과 수단이 수반된 일관성 있는 위임이 주어져야 한다.  

 ROB의 독립성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 위임, 수단 요구. ROB의 역할, 

위임, 독립성 정도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ROB의 역할, 

위임, 독립성 정도 및 위치가 책무와 그 성과 평가 양식을 결정한다.  

RIA 체계 운영에 따른 과제 및 가능한 해결책  

이 섹션은 RIA 체계가 이행될 경우 정부가 당면하게 되는 과제를 살펴본다. 분명히 처음 

과제와 후속 과제 간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정부가 시작 

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마다, 이러한 과제는 나중 단계에 

나타나며, 그땐 어쩌면 정부에서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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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비록 독자는 이전 섹션들과 일부 중복됨을 알겠지만 우리는 방법론적 과제와 

거버넌스 과제를 구분한다. RIA 체계 운영에서 일상활동에 대해 확인될 수 있는 방법론적 

과제에는 개별 규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최고 방법론 선택과 특정 규제 개입에 대응한 개별 

행동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특히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중점을 

둘 경우 비용편익분석이 정책 입안자에 대한 매력의 일부를 상실하는 듯하더라도, 이것이 

행정당국이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잠재적 영향에 주의해야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법적 규칙 수명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모든 비용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보존이 특정 규제 대안이 다른 사람에게 

선호되는지를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다기준 분석의 비용편익 인식까지: 규제영향 도식  

그림 2.4. 규제의 비용 및 편익 지도 

 

출처: Renda, A., G. Luchetta, L. Schrefler and R. Zavatta (2014),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s Secretariat General.  

 

 

대체효과 

규제 영향 

규제 비용 

 

7 규제 이득 

 

직접비용 집행 비용 직접이득 

직접준수비용 혼란비용 
모니터링 중재 복지개선 시장 효율성 

집행 

요금 행정적 부담 부패방해 

대기시간 

준수비용 
영역1 영역2 영역4 

보건 안전 비용절감 정보개선 

환경 
폭넓은 제품/서비스 

간접비용 최종 영향 간접이득 

영역3 영역6 영역5 

간접  

준수비용 

기타  

간접비용 

거래비용 효율성감소, 

경쟁, 혁신 

기타 화폐화가  

불가능한 이득 

폭넓은  

거시경제적 이득 

간접 

준수 이득 

복지 

행복 

생활 만족 

환경 품질 

GDP 성장 

고용 

직접 

영향 
 

간접 

영향 
 



 

73 

RIA가 최종적으로 CBA에 근거하든 아니든, 가용 규제 옵션이 이행될 경우 발생하는 관련된 

모든 직간접 비용편익을 파악하는 것이 늘 필수적이다. 이것은 규제 옵션에 대해 좀 더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위 그림 2.4는 법적 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이다. 이 지도는 규제 영향의 전체 풍경에 대한 시각화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 연습으로 간주되어야지, 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의 완전한 범주를 

설정하는 시도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사실, 전세계의 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지침 

문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 체계 및 유형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법은 일반적으로 직간접 영향을 모두 만들어내며, 그 후 2차 

영향("최종 영향")을 낳는다. 더 자세히는 위 그림 2.4에서 규제 영향에 관한 6대 분야를 

강조했다. 비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  

 영역1에는 직접 준수비용과 불편/자극 부담 등 규제의 직접 비용(DC)이 포함된다.  

- 직접 준수비용:  

- 수수료(예: 스펙트럼 및 라이센스 등), 부과금(예: 저작권 부과금), 세금을 포함한 규제 요금.  

- 법적 규칙에 포함된 실질적인 의무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나 시민이 마주치는 투자와 경비가 포함된 실질적인 준수 비용(예: 700 MHz 대역의 

공동 주 용도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필요).  

 -  행정적 부담은 법적 규칙에 포함된 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정 활동의 결과로 

기업, 시민, 시민 사회 조직, 공공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예: 보안 사건 기록 유지와 각 보안 

위반을 공공 기관에 통지).  

 -  불편 비용은 기업들과 연관될 때가 많지만, 기업들은 결국 그 만큼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여기에는 대기 시간과 지연, 중복 법적 규정, 부패 등이 포함된다.  

  영역2는 집행 비용(EC)을 말한다. 이 비용들은 사전 RIA에서 종종 경시된다. 모니터링, 집행, 

재판 등의 규칙 수명에 대한 주요 단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소송, 항소, 정부 검사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영역3에는 관련된 시장 또는 소비자, 정부기관 또는 규제의 직접 범위 밖에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경험에서 초래된 비용과 관련된 간접 규제 비용이 포함된다. 이 비용들은 규제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격 및/또는 유용성 및/또는 품질 변경을 통해 대개 전가된다. 

그 후 이 변경이 나머지 경제에 퍼지면서, 다른 부문의 가격을 상승,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28 이 비용에는 소위 다른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간접 준수 비용"(즉, 다른 이해관계자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과 관련된 비용)과 대체와 

관련된 비용(예: 공급 대체 원천에 대한 의존), 거래비용과 경쟁이나 시장 접근 축소 또는 

혁신이나 투자 축소 등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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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높은 소매가격 형태로 전달된 하류일 가능성이 높은, 정해진 경매 

설계가 통신 사업자에게 비용을 초래할 경우, 이것은 간접 규제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사전 RIA 수행하려면 어떤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이 다음 공식에 의해 정해져야 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DC + IC + EC). 이 비용 범주 중 하나 이상의 분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여, 생략한 평가는 법적 규칙에 의해 발생된 불완전하고, 그에 

따라 부정확한 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득과 관련하여, Renda 등(2014)이 다음 분류를 제시한다.  

  영역4에는 직접 규제이득이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범주로 이득을 구분지을 수 있다. 

- 개인 복지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의료, 환경, 안전 개선뿐 아니라 사회, 경제 조건이 포함된다.  

- 비용 절감과 정보 이용가능성 및 최종 소비자를 위해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 및 생산성 확대가 

포함된, 현저한 효율성 개선(흔한 경우지만, 제안이 ICT 접근과 이용을 개선할 때).  

  영역5에는 다음과 같은 간접 규제이득이 포함된다.  

- 제3자의 법적 규칙 준수와 관련된 파급효과(소위 "간접 준수 이득" )  

- GDP 증가, 생산성 향상, 고용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된 폭넓은 거시경제 이득 

- 그 밖의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득, 기본권, 사회 결속력, 국제 및 국가 안정성 등,  

  영역6에는 규제 개입의 궁극적 목적과 중복되는 규제의 "긍극적 영향" 목록이 포함된다. 일부 

규제는 이 이득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하지만(각 경우, 우리는 영역 4에 이것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규제는, 효율성 또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회 복지의 일부 진전을 

달성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겨냥한다. 이 궁극적인 영향에는 안녕, 행복, 생활 만족, 환경 

품질, GDP 증가와 고용 등의 경제적 목표가 포함된다. 이 영역은 규제 영향과 규제 목표의 

교차점에 있다. 최소 2가지 주요 이유로 규제 영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비용편익분석의 법적 규칙에 대한 첫 적용은 주로 효율성을 보며, 그에 따라 규제 조치의 

정당화를 위한 순이득을 계산하지만, 다수 정부에서 오늘날 규제할 때 아주 다양한 규제 목표를 

채택하고, 분배 효과 측정으로 이어지며, 더 일반적으로는, 삶의 만족과 같은 더 주관적인 결과의 

측정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다수 방법이 비용편익 비교 분석보다는 세계에 정해진 미래 상태(예: 

삶의 만족)의 궁극적인 영향을 직접 추적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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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법들("주관적인 복지 측정" 또는 "행복 지표"로 종종 말함)은 측정을 위해 일부 

신고전주의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단점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이 방법들의 중요한 

특징은 행복의 대용으로 소득에 의존하는 대신, 그들은 후자를 직접 측정하려고 노력한다(Renda, 2011; 

Fujiwara and Campbell, 2011).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이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 행정적 부담 제거와 

통신 가능성 증대 때문에 삶의 만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택근무로의 이동은 적합한 한 

예이다. 왜냐하면 가족생활을 즐기고 일 의무와 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스 2.5. RIA에 모든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사전 RIA 수행에는 주어진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은 다음 합계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규제의 총 비용: DC +IC+ EC  

이 비용 범주 중 하나 이상 분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여, 생략한 평가는 법적 규칙에 의해 발생된 불완전하고, 그에 따라 부정확한 

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된다. 제안 x를 생각해 보자. 옵션 A는 

직접 비용 500달러, 간접 비용 2500달러, 집행 비용 4000달러이고, 옵션 B는 직접 비용 

750달러, 간접 비용 1500달러, 집행 비용 6000달러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옵션(이 

경우에는 A)이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에 더 필요한 반면, 다른 과제는 공공기관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두 가지 옵션에 의해 도달된 이득의 수준이 같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아래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접 비용만을 고려하면 A 

옵션이 선호된다. 그러나 집행비용 외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B 옵션이 

선호된다.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A 옵션이 다시 선택된다. 그 외에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여러 이해관계자에 적용해야 하면, 예를 들어 소비자(직접 비용)와 업계(간접 

비용)의 경우, 옵션 A 또는 B 선택이 분배 영향 측면에서 또한 중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는 후자보다 소비자에게 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은 후자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표 2.2. 비용 및 규제 옵션의 종류: 사례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집행 

비용  

총 비용  

옵션 

A  

0.5  2.5  4  7  

옵션 

B  

0.75 1.5  6  8.25  

출처: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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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의 종류  

이 섹션에서는 저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위해 2014년 개발한 규제 비용 분류법을 소개하고, 

2015년 5월 19일 채택된 EU의 새로운 효과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 분류법은 OECD에 

의한 이전 작업과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다(2014a). 

비용은 "누군가의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 항목 또는 개인의 복지를 줄이는 항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 정책조치가 이행되면서 사라진 기회가 포함된다(Renda, 2011; Fujiwara 

and Campbell, 2011). 영향평가 실천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비용 개념이 수반된다. 이들 중에는, 

세계의 몇 개 기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종합적인 기준은 "사회적 비용"으로서, 법적 

규칙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회 복지의 감소로 계획된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비용은 "규제가 

경제에 부과하는 총 부담"이고, "규제의 결과로 초래되는 모든 기회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기회비용은 규제의 결과로 생산되지 않고 소비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사회에서 

상실된 가치이다(미국 환경보호국, 2010).  

완성되려면, 비용 추정에 규제 결과로 사라질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과 규제가 자본 

투자를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미래 소비를 축소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기회비용 개념의 영향평가에 대한 강한 집중은 정책의 궁극적인 영향이 

개인들의 복지에 기초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자는 상실된 기회에 또한 의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법적 규정(이득처럼)에 의해 초래된 모든 비용이 정의상 증분 비용, 즉 

기존 상황에 대해 추가적일 뿐 아니라 법률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비용에 추가되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영향평가 목적을 위해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소위 "일상적인 

비즈니스"(BAU) 비용, 즉 새로운 정책 조치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현실화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여러 변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 그 자체 종류(행정, 준수 비용, 요금, 비금융 비용).  

  입법 행위와 고려된 비용 간 관계(직접 및 간접 비용).  

  비용의 발생 빈도(일회성 비용, 경상 비용).  

  비용의 확실성 정도(비용 대 위험). 

  수혜자의 성격/비용의 대상(기업, 시민/소비자, 공공 기관, 제3의 행위자).  

  그 후 경제, 사회 또는 환경 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비용은 준수 비용과 불편 비용으로 분해될 수 있다. 아래에, 이 

비용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준수 비용  

준수 비용은 종종 법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직접 비용의 대부분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준수 비용이 특정한 평가 방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 네덜란드, 독일). 이 범주 

내에서, 직접 부담과 실질적인 준수 비용, 행정적 부담을 구분할 수 있다.    



 

77 

요금  

규제는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 이 비용들은 그 범위가 의미상 알려져 있으므로 계산하기 쉬울 때가 많다. 

때때로 평가가 더 어려운 것은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규칙에 의한 

대상자 외의 주체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부과는 

특정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더 높은 가격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아래로 전가될 수 있다.  

실질적인 준수 비용  

규제는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요금보다 덜 명백한 비용이 수반한다. 이것은 법령에 포함된 

"의무"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 수혜자에 대한 비용, 시간 지출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개별 규정"으로 정의되며, "수혜자에게 특정 목표나 명령을 따르도록 하거나 

특정 행동을 삼가도록 의무를 지우며, 또는 "제3자와 협력을 요구하거나 조건, 행동, 상황이나 

행동 유형 모니터링과 통제를 또한 요구한다(독일 연방정부, Normenkontrollrat and Destatis, 2012, p. 

8).  

준수 비용은 다음 범주로 한층 더 분해될 수 있다.  

  일회성 비용: 이것은 변화된 법적 규칙에 대해 조정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대상 행위자에 대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 기준이 새로운 장비 사용에 부과되면, 

이러한 새 장비 구매는 법적 규칙이 시행된 직후 필요하다. 또한 변경된 법적 제도 결과에 따라 

인력이 훈련되어야 한다. 이 모든 비용이 미래에 정기적인 기준으로 대상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이 지워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복성 비용: 특정 주기적 행위를 부과하는 법적 규칙 존재의 결과로 정기적인 기준으로 대상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속되는 실질적인 준수 비용의 유형들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이 특정 

경제부문(예: 병원, 학교)의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을 강제하면, 교육과정 비용과 직원에 

의해 교육 중 사용된 시간의 기회비용(아래 참고)은 정기적인 비용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정이 차에 대해 주기적인 도로적합성 시험을 부과하여, 차량 구매 후 2년마다 이를 

의무화하면, 차 소유자에 대한 시험 비용은 주기적인 준수 비용이 된다.  

준수 비용은 대부분 자본 비용, 금융 비용, 운영 비용의 합계로 계산된다.  

  자본비용(CAPEX)은 기업이 부동산, 산업용 건물 또는 장비 등의 물리적인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발생한다. 이 유형의 지출은 운영의 범위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지출은 지붕 수리에서 새로운 공장 건축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자산이 

준비되면 자본 비용은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능상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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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서 자본 비용은 장비의 유효 수명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간으로 환산" 

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OPEX)에는 급여와 임금, 에너지 투입, 자재 및 보급품, 구매 서비스, 

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연간 지출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기능상 "변동비용"에 해당한다."  

  금융비용은 투자 금융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CAPEX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정이 운전자본의 구조를 변경할 때마다 OPEX에 대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적 부담  

행정적 부담은 법적 규칙에 포함된 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정 활동의 

결과로 기업, 시민, 시민사회조직,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 

부담은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일부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는 소위"BAU 

비용", 즉 규제의 부재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편" 또는 "자극" 비용  

종종 행정적 부담 측정과 연계하여, 자극비용은 계량 또는 화폐화하기 어렵고, 특정 정보 

의무에 관련하기 어려운, 직접 비용의 잔여 범주이다. 이 비용들은 시민이든 기업이든, 특정 

주체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의 중복과 관련되어 더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용이다. 분명히, 이 

비용들은 주관적인 복지에 중요하지만, 계량화 또는 화폐화가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예를 들어 

네덜란드 에서는 행정적 부담이나 준수 비용의 별도, 질적 항목으로 처리된다). 불편 비용에는 

행정 지연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정보 의무에서 직접 비롯되지 않을 경우), 행정 

또는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의 기회비용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동시에 

자극 부담이 특정 정보 의무, 특히 중복, 과다 또는 심지어는 입법 규정 간 심한 모순이 있을 

경우, 행정적 부담의 이유가 될 때가 많다(비록 일반적으로 계량화되지는 않더라도).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은 관련된 시장 또는 소비자, 정부 기관 또는 규제의 직접 범위 밖에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겪는 비용이다. 이 비용들은 규제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유용성 

및/또는 품질 변경을 통해 전가된다. 주요 간접 비용에는 규제에 의한 가격 상승, 품질/유용성 

감소 및 당장의 실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을 준수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그 밖의 부정적인 

영향, 의도하지 않은 효과, "위험/위험 상충관계"가 포함된 그 밖의 부수비용 등이 포함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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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준수비용  

간접 준수비용은 다른 대리인이 법률을 준수하는 사실 때문에 정해진 대리인에 발생한다. 이 

간접 비용의 종류는 대개 규제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 변경을 통해 전가된다. 그 

후 이 변경이 나머지 경제에 퍼지면서, 다른 부문의 가격을 상승,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기관 또한 간접 준수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어떤 산업에서 기업이 빠져 나오는 것에 따라 변경되면, 세금이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간접 준수비용의 한 예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중공업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생산자를 위한 전기 공급은 다른 많은 요인 중에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가격에 전기 생산을 위해 전기 회사가 구매하는 배출 할당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CEPS (2014)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간접 비용이 대략 EUR 60/톤, 즉 알루미늄 

생산자에 대한 규제 비용의 대략 45%였다(Renda et al., 2013).  

기타 간접 비용  

다른 종류의 간접 비용은, 종종 "부수 비용"으로 불리며, 본질적으로 당장의 경우에 

특수하므로 유형화하기가 대부분 어렵다. 아래에 우리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규제 개입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공통 유형의 설명을 제공한다.  

대체 효과  

규제는 종종 사람들의 행동을 변경시키므로, 정책 입안자가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제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예를 들어, 제품 기준 증가를 통해), 

사람들은 대개 그 제품을 덜 사고 다른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대체 

활동은 최소 우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효용 측면에서 비용을 줄인다. 그러나 대체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분야의 위험 축소가 다른 분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의 한 예는 항공사 안전규제의 엄격성 증가이다. 이런 조치는 항공기 추락에 따른 

사망자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 비행비용 

증가로 일부 사람은 더 이상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목적지까지 운전하기로 결정하게 

한다. 그러나 자동차 이동은 항공기 이동보다 안전성이 떨어져, 도로 충돌 희생자 수 증가가 

항공기 추락 희생자 수 감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규제의 전체 영향 결정에 이 대체 효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책임자는 자신이 

평가하는 규제 옵션의 유효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종류의 가능한 변화를 파악하고 

이 변화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추정해야 한다.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시장에서의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다. 거래비용이 적을수록 시장교환이 

잠재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학자는 정부규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거래비용 영향 최소화를 통한 시장 거래 활성화라고 과거에 주장했다(소위 "코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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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부 역할 전망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다른 조건이 같으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규제가 

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도 주장할 수 있다.  

거래비용은 거래의 서로 다른 여러 측면과 관련된다. 거래와 관련된 정보 취득의 상대방 

찾기부터, 계약 협상에 소비한 시간의 기회비용과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전략적인 행동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된다. 정책 옵션이 상대방 파악과 그들과의 협상 비용 증가에 의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거래비용에 의해 발생된 비효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거래비용은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규제 비용에서 경시 또는 심지어는 무시될 때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비용 측정은 주어진 활동 수행에 소비된 시간(예: 상대방 찾기) 기회비용 

등의 추정 또는 자원의 소비와 관련된 잉여 및 복지의 손실을 통해(예: 전략적 행동의 경우)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쟁 감소 및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것은 특히 비용 영향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는 다음에 의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경쟁자의 규제 요건 충족을 어렵게 하거나 주어진 시장의 수익성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진입을 방해하여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한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음 - 예를 들어, 가격 경쟁을 줄이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규칙을 설정(예: 비용 미만 판매 금지 또는 최소 가격 설정), 또는 시장 참여자한테서 시장 

분할을 강제하여 최소 효율 규모를 박탈함.  

  예를 들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투명성 확대, 가격 변동 강제, 의무 기준 채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조정하기 쉽도록 공모를 유도.  

시장 접근 축소  

어떤 규제는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으로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있어 시장 접근 기회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존 남용과 같은 관행과 행위는, 소규모 공급자에 대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의한 제품 유통을 줄일 수 있다. 이 참여자들의 소매업자에 대한 협상 

지위가 약할수록 시장 접근 상실과 소비자를 위한 제품 다양성의 필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독점규제법에서 다루지 않지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소규모 

시장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앞선 협상력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투자와 혁신 축소  

분배 효율성 감소 외에도, 규제는 동적 효율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연구개발 

투자유인과, 더 일반적으로는,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장려책을 축소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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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산업에서 전형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산업에서 접근 정책이 잘못 설계되어 현직 

참여자를 위한 기반 구조 투자유인 감소와 신규 진입자를 위한 새로운 기반 구조 투자유인 

감소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동적 효율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과 투자  

규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관련 영향은 규제 또는 법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경제에서 투자 범위를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령의 

지나치게 빈번한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해진 국가/부문에 

투자를 완전히 방해하거나 후일로 투자를 연기하도록 한다.  

집행 비용 

법적 규칙이 효과적이 되려면 모니터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발생하면 법원이 

규칙이 신뢰할 수 있게 발효되도록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규칙의 유형과 선택된 

규제 옵션에 따라, 공공기관을 위한 집행은 매우 비용이 적게 들 수도, 많이 들 수도 있다. 아래 

예들을 생각해보자.  

  교통경찰을 통해 과속단속을 하려면 도로상에 많은 인원의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카메라 

사용과 중앙집중 관리는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회성 비용(카메라 설치)과 

유지보수 반복 비용으로 대체하여 집행 비용을 줄이고, 중앙 경찰 관리와 벌금 및 청구서 

처리에 따른 행정 행위가 증가한다.  

  보건과 안전 조치에 대한 비즈니스 보고 의무를 폐지해도 작업장 보건과 안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것은 공공기관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이 도시 거리의 구멍을 전용 "앱"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면 거리별 모니터링과 

그에 해당하는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민간 반독점 손해 조치 권장이 가능하게 하는 규칙은 법적 체계 이용에 대해 잠재적으로 

개선된 집행 비용을 조성한다. 이것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들에서 잠재적으로 더 많은 일과 

간접 비용을 의미한다(대기 시간, 법적 확실성 감소, 법적 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요약하면 집행비용은 비용편익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왜냐하면 더 부분적인 평가에서 

선택되지 않을 규제 옵션 찬성에 집행 비용 규모가 균형을 기울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행 비용을 다음 범주로 나눈다.  

  일회성 적응 비용.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적 규칙이 행정당국에 직원 재교육이나 장비 

변경을 강제하는 경우이다(예: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등 구입).  

  정보 비용과 행정적 부담. 준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 비용이다. 이 

활동들에 법적 조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될 정보 생산이 수반되면, 그것들이 "행정적 

부담"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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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 비용은 또한 집행 조치 수행에 필요한 활동과 관련될 수 있지만 정보 의무는 

수반되지 않는다.  

  모니터링 비용. 법령 준수 모니터링, 즉 거리 순찰, 통계 수집 등의 비용.  

  순수 집행 비용. 여기에는 집행기관에 의한 검사 실시, 제재 처리, 불만 처리 비용이 포함된다.  

  재판/소송 비용. 새로운 법적 규칙에 의해 발생된 논쟁을 해결하려면 법 체계나 대체 분쟁 

해결 장치를 사용하는 비용이 든다.  

집행 비용은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할 뿐 아니라, 민간 행위자도(소송에서  처럼) 법적 체계 

사용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행정적 부담이나 준수 비용으로 엄격히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소송을 처리하며 사용된 시간의 기회비용에다 원고나 피고로 소송을 위해 계속해야 

하는(적용되는 절차 규칙에 따라) 법적 경비를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규제의 이득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득에 대한 가용한 분류법은 비용에 대해 개발된 것보다 

정교하지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득이 규제의 가장 분명한 측면(종종 규제의 원인으로 

언급됨)임과 동시에 당장의 규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분류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비용과 똑 같이, 이득은 직접과 간접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령 

대상의 이해관계자나 대상 집단을 넘어 다른 그룹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는 사회적 이득(예: 

안전 증가)이 확산되게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가용 지침 문서는 이득의 

종류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측정 기법으로 바로 이동한다. 그 결과 이 

섹션에서 우리는 영향평가 수행에서 이득 파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견해를 

제공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방법론적 관점(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에서 직접 이득은 다음 

측면에서 표현될 수 있다.  

  추가적인 시민의 효용, 복지 또는 만족 - "올바른 방법론 선택: 더 정교한 RIA 방법을 향해?", 

이것들은 미래 세계의 상태에 대한 개인 선호의 합의 포착을 겨냥한 기법을 통해 가장 잘 

평가되는 반면, 이 선호는 이러한 세계 상태를 위해 지급할 개인 의지 추정을 통해 종종 모델이 

만들어진다. 명백히 이러한 이득에는 다음 섹션에서 별도로 취급할 보건, 안전, 환경 이득이 

포함된다."  

  시장 효율성 개선, 여기에는 자원 배분 개선, 규제 또는 시장의 실패 제거, 또는 규제에 의해 

생성된 비용 절감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범주 내에, 비용 절감은 이전 섹션에서 비용에 의한 

분류법에 따라 접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제가 행정적 부담이나 준수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식별 과정과 (절약된) 비용과 관련된 정의는 이전 섹션에서 적용한 

비용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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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이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3자의 법적 규칙 준수와 관련된 파급효과(소위 "간접 준수 이득"으로 불림). 여기에는 

규제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타인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개인과 기업에 발생하는 모든 이득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무적인 안전 기준이 식품 생산자에 

부과된다는 사실이 소매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개인이 위생적인 행동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준수(예: 정크푸드 먹지 않기)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의료비용을 낮춤으로써 간접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범주 또한 화폐화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법적 확실성 증가, 긍정적 외부효과 및 파급 효과, 억제력 및 교정적 정의 

등의 중요한 이득이 포함된다.  

  GDP 증가, 경쟁력 및 생산성 효과 등 폭넓은 거시경제적 이득. 예를 들어 상당한 정도의 

추정과 일부 대담한 가정일지라도, 행정적 부담이 25% 감소하면 GDP가 EU 수준인 

네덜란드에서는 1.5%, 영국에서는 1.4% 증가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2차 효과는 특히 

불필요한 요식 감소가 가용 자원이 더 생산적인 용도에 재분배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의존하며, 

그에 따라 기회비용 개념이 포함된다.  

  그 밖의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득, 기본권, 사회 결속력, 국제 및 국가 안정성 등.  

직접 이득: 복지 향상  

"인명 구조 규제"의 이득  

논문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나 개인 효용 증가에 따른 이득의 특정 범주에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는 소위 "인명 구조 규제"와 관련된 이득이 

포함된다.31 통상적인 경고가 적용된다. 우리가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용편익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규제가 이 이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규제의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인명 구조 규제의 이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사망률 감소. 이것은 규제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경우이며, 예를 들어, 더 엄격한 안전요건 

부과(예: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기대수명 증가와 조기사망 위험 감소가 

있다.  

 이환율 혜택. 이환율 혜택은 기간과 중증도를 특징으로 하는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영향 위험의 

감소이다. 이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의 건강 향상으로 쉽게 해석된다. 이 범주는 또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 건강 향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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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또는 생태 이득: 규제는 폭넓은 영향부터(오염 감축, 생물 다양성 보존), 가장 

두드러지게는, 다음의 매우 구체적인 효과까지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이로운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오염물 배출 감축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토양 보호    

- 소음 감축  

- 대기 질  

- 수질 및 가용성  

      - 재생가능 자원 사용 촉진  

직접 이득: 시장 효율성 개선  

전형적인 규제 이득은 후자가 시장 힘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때, 즉 

"시장의 실패"라고 흔히 불리는 왜곡요인 해결에 기여할 때마다 달성된다. 이 언급의 기초 

가정은: i) 시장의 힘이 시장 실패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ii) 그 규제가 

그에 관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즉 시장 실패 치유가 질병보다 적지 않을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 실패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외부 효과(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장 가격이 사회의 실제 비용과 이득을 반영하지 

않는다("외부 효과")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경쟁 배제 또는 약화(시장 남용 또는 독점 권한 포함)  

  시장 결여 또는 불완전 시장  

  규제 실패에 의해 초래되지 않은, 결정 수용자들(소비자와 공공기관 포함)의 불완전한 정보 

또는 정보 접근 부재 등의 정보 실패  

더 구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3개의 다른 개념으로 정의한다  

  생산적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자원의 최적 이용과 관련이 있다. 즉 더 효율적인 결과는 더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양의 산출을 생산할 가능성이다  

  배분적 효율성은 경제 행위자에게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는 자원 배분을 말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완전 경쟁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이지만,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주로 개인들의 지불하려는 의지에 의존하고, 개인 선호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때 다소 

논란이 많은 측정 기법이기 때문이다  

  동적 효율성은 R&D를 위한 자금 가용성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의미할 수 있는 투자와 

혁신에 대한 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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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3가지 개념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 보완적이지는 않다. 배분적이고 동적인 효율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시장구조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 매우 오랜 논쟁이 있었고, 많은 

경제학자는 후자가 전자를 희생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제3자 법적 규칙 준수의 간접 이득  

규제와 법령은 파급효과를 낳을 때가 많으며, 규제의 수혜자에 의해 적극적인 준수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실 법률 존중은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같은 가치 사슬에 함께 위치한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 이득을 가져온다. 규제가 간접 준수 비용을 가져올 수 있듯이, 일부 경우에는 

간접 준수 이득 또한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식품 생산자에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소매업자에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가 작업장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하류 

시장 참여자와 최종 소비자 등에게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 규칙에 대한 준수가 개선되면 다른 화폐화가 쉽지 않은 방법으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법령이 범죄 행위를 억제 또는 저지하여 안전이 강화될 때의 경우로서, 

더 일반적으로는 법령이 공공선을 달성할 때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규칙에 대한 더 광범위한 준수는 새로운 정책 제정 전에 이미 규칙을 

준수하고 있던 모든 참여자에게도 이득을 줄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준수가 모든 시장 참여자 간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이어져서 무임승차나 왜곡된 경쟁을 방지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폭넓은 거시경제 이득  

거시경제적 이득은 영향평가를 위한 이득의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규제가 부문 간에 

교차횡단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주요하며, 그에 따라 평가가 분분적인 균형을 넘어서 일반 

균형분석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영향평가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거시경제적 이득은 더 구체적인 부문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 법령의 간접 

이득으로 간주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조언은 부분적인 균형 분석을 유지하고, 부문의 구체적인 이득이 거시경제적 이득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비례적이고 적합한 "기성 승수"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32  

  일부 경우, 거시경제적 이득은 주어진 정책 이니셔티브의 직접 목표일 수 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정부의 중장기 부문 또는 교차횡단 전략의 영향평가에 대한 경우로서, 컴퓨터 계산의 

일반적인 균형 사용이 비례적이고 적합해지며, 경제에 대한 장기 영향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적 영향에는 GDP, 생산성, 성장,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요소의 상대적 무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제안에 따라 달라진다.    

올바른 방법 선택: 더 정교한 RIA 방법을 향해?  

RIA 수행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대안들을 비교하기 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은 부분 균형분석 을 할지 일반 균형분석을 

수행할지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모델링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다수의 특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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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간접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경제의 각 부문에 퍼져야 한다. 그 외에도 행정부 내에 충분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 

내부 또는 외부에 높은 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 그룹의 일반 균형 모델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 균형분석은 규제의 매우 분산된 간접 영향을 포착하는 능력 때문에 

많은 학자가 선호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압도적으로 많은 행정당국이 RIA에서 부분 균형분석을 

계속 사용할 듯하다. 부분 균형분석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소비용 분석은 최소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만을 검토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득이 고정되고, 행정부는 이득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때만 필요하다.  

  비용효과분석(CEA) 시 행정부는 사회에 부과된 1 US 달러의 돈이 만들어 낼 이득을 

정량화(화폐화가 아님)한다. 따라서 옵션들을 비교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은 소위 이득을 

비용으로 나눈 이득-비용 비율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왜냐하면 각종 지출 프로그램의 "가격에 합당한 가치" 파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질문은 "이 옵션에 투자된 달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또는 “이 옵션에 사용된 모든 유로에 의해 구해질 생명은 몇 명인가?”이다. 33  

  비용편익분석(CBA)에는 당장 실행 가능한 모든 대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편익(또는 가장 

중요한)의 화폐화가 수반된다. 이의 가장 재현적인 형태에서, 분배 영향은 무시하고 가장 큰 

순이득을 내는 규제 대안의 선택에만 집중한다. 그에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은 "순이득" 계산이며, 이것은 비용효과분석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득/비용 비율"과 

다르다(이득을 비용으로 나누기보다는 이득에서 비용을 뺀다).  

  다기준 분석을 통해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정책 대안의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택된 기준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기본권 보호 정도,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기준 분석은 영향평가가 특정 정책목표와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정책 일관성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 방법이 옵션 평가를 위해 선택된 기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지만 이 방법은 분배 영향을 포착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러 배경 하에, CBA를 정책안 비교에 사용될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규제옵션을 비교하고 "파이의 규모, 즉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단위 사용에 대한 CBA의 능력에 주로 있다.  

     그러나 단점은 CBA에 큰 영향을 줄 때가 잦으며, 소득이 행복이나 만족의 대용일 수 있다는 

가정1)과 CBA가 분배효과(분배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CBA를 조정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와 

특정 변수들(예: 시점간 할인율)을 선택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됨을 고의로 무시하여 다른 

옵션보다 특정 규제 옵션에 유리하게 균형이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2)과 주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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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영향평가 과정 내의 비용편익분석 

  
 
 

이 설명에 기초할 때 다음의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이 정책규제옵션 비교에 사용될 수 

있다:  

  비용과 편익 모두 선택된 규제 대안에 따라 다르다(아니라면 최소 비용 분석을 

고려한다).  

  최소한 모든 직접 편익과 직접 비용이 화폐화될 수 있어, 가능할 경우, 당장의 제안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영향을 포함한다(이득이 정량화될 수 있지만, 화폐화될 수 없으면, 

비용효과분석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CBA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실행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향의 예상규모가 CBA 수행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정당화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CBA가 다른 더 질적인 기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분석 수행을 

위한 선택은 비용편익분석 실행의 깊이와 시간을 의미하는 비례분석원칙 적용 측면에서도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자원은 그 중에서도 제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택된 예상 

영향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장의 제안 종류에 의존해서 결정되어야 한다(예: 구속력이 

있든 없든,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주든 영향이 협소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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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렇지 않으면, 다기준 분석을 고려하거나, 

비용편익을 순이득 분석에 넣어 집계하지 않고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CBA로 분해한다).  

위 그림 2.5는 비용편익분석 착수 전에 고려할 요인들을 요약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 "해결" 방법: 새로운 경향  

이 섹션에서는 다기준 분석으로 대체하지 않고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개선하는 가능한 방법을 

논의한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더 정교한 해석은 현대 경제이론, 특히 최근의 행동경제학,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복지에 대한 불평등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과 더 발맞출 수 있게 

했다.  

  분배 영향 설명에 CBA "수정". 예를 들어, Zerbe 등(2005)은 윤리에 대한 완전하고 분명한 

무지를 교정하기 위해 Kaldor Hicks의 시험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다. 더 최근에, Graham (2008)은 

그가 "인명구조 규제", 즉 가장 환경적인 보건과 안전 규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Pareto 

및 Kaldor-Hicks의 원칙 사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했다. 훨씬 더 최근에는, Matthew Adler 

(2014)가 비용편익분석 내에 채택될 수 있는 비선형 복지 함수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이 

논쟁을 진전시켰다. 그의 논문은 분배 중요성의 명확화에 대한 체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그의 

논문은 문제에 대한 "구조 표현" 방법을 자세히 보여준다. 두 가지 종류의 중요성이 설명된다. 

자금의 감소하는 한계효용을 교정하는 공리주의 중요성과 복지 자체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을 구현하는 등탄력성 /Atkinson 중요성. 두 가지 중요성 모두 단순하고 아주 이행 가능한 

공식들로 포착될 수 있다. 중요하게도, Adler는 CBA를 비중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선택이, 

우선적으로 CBA를 사용하기 위한 결정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경합 윤리/도덕적 판단이 

포함되더라도, 경제학계 외부에는 격렬한 논쟁거리로 남는다(Adler, 2013).  

  영향 받는 그룹에 기초를 둔 영향 구분. 위의 그림 4 설명에 따라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예: 

소비자, 기업, 정부, EU 이외 국가 등) 유형에 기초한 비용을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과 인구의 특정 분야, 기업, 특정 산업 분야, 중소기업, 제3국의 국민과 기업, 무역 파트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비용편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반영은 이들 그룹 중 

어떤 그룹이 규제안에 의해 불균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의상 순이득을 겨냥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나 규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규제가 특정 자원의 이해관계자 

그룹의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이점 박탈한다는 사실이 영향평가에서 반드시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i) 개인들은 같은 자산에 대해 여러 가치 

평가를 보일 수 있다.35 ii) 소득은 한계 수익 감소가 특징이다. iii) 새로운 규칙 부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전에 제정된 일관성 상실, 과잉 또는 중복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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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정 범주는 너무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모든 규제의 누적 영향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누적 영향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RIA 체계: 규제정보관리실(OIRA)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연방기관에 "누적 

효과와 부담을 줄이고 순이득을 늘리기 위한 기회 고려는 비용편익 평가의 부분이어야 함"을 

설명했다. 37 

 기타 방법과 모델 

영향평가관행에서 다수 방법과 모델이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모든 

모델은 위 그림 2.4를 더 종합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하지만, 비숙련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 방법과 모델의 일부를 아래 간략히 열거하겠다. 38 

  인식 조사가 규제부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정부는 제안된 규제의 가능한 부담을 사전 측정하기 위해  '비즈니스 패널'(기업과 중심그룹 

설문조사)을 이용했다. 비즈니스 패널이 정당화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험 법칙은 

간단했다. 모든 기업에 대한 총 행정적 부담이 연간 2000시간을 초과하면, 비즈니스 패널 조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1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규제가 제안되고, 그들이 규제 관리에 

주당 1시간(연간 52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총 행정적 부담은 5200시간으로 추정되므로, 

비즈니스 패널이 진행되었다. 인식 조사는 호주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 2011).  

  계량경제 모델은 둘 이상의 변수 간 수학적 관계가 있는지나 변수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관계의 견고성을 시험하는 데 사용된다. 계량경제 모델은 의존 변수(들)에 대한 

독립변수들에서 변화의 한계 효과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계량경제 모델에 몇몇 독립변수가 

포함될 경우(다변양 분석), 이 통계 기법은 종속변수에 대한 개혁 효과의 방향과 규모 추정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나타내는 변수 외의 모든 변수 "상수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교육 수준을 11년에서 12년으로 증가시키면 평균 13%의 소득이 증가한다(11년 교육에 대한 

반사실적 비교로). 사전 영향평가의 경우 종속변수 선택은 제안 목표들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목표가 특정 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라면, 종속변수는 노동 생산성 지표일 것이다. 목표가 

작업장 부상 사건을 줄이는 것이라면, 종속변수는 개혁 또는 적절한 대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사고 발생일 것이다.  

  한 산업, 시장 또는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자원 재분배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계산 

가능한 일반 균형(CGE) 모형이 설계되었다. 이 모형은 폭넓은 개혁의 효과를 분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부분 균형 모델링 결과는 국가간 개혁의 폭넓은 분배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일반 균형 모델에 대한 투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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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CGE 모형 사용 예가 (Dixon and Jorgenson, 2013)이다.  

 -  세계 경제에 대한 귀납적 동적 일반균형모델인 Worldscan은 국제 경제학의 장기 쟁점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의 CPB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장기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도구와 정책 

영향평가(예: 기후 변화, 경제 통합과 무역)에 대한 수단 모두로 사용되고 있다.  

- 미국의 환경보호국은 환경 규제에서 몇몇 경우에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예에는 

대기오염방지법(CAA) 비용, GHG 저감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치 영향, 규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시장 기반 장치의 잠재력이 있다. CGE 모델에는 수백 개 부문 또는 아주 소수만 포함될 수 

있고, 단일 "대표적인" 소비자 또는 다수 가구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단순한 대외 

무역으로 대표되는 단일 경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계 무역과 투자의 정교한 정의를 통해 

연계된 다수 국가나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 모나시 다지역 예측(MMRF) 모델은 호주 모나시대학의 정책연구소 (CoPS)에 의해 개발된 

다지역 일반 균형 모형이다. 모형 내에서 각 국가나 영토는 별도 지역으로 구분되며, 50개가 

넘는 부문이 각 관할권에 존재한다. 이 모델에는 CoPS에서 개발한 지역 입출력 데이터에 기초를 

둔 지역 내, 지역간, 또는 국제 무역 흐름의 명시적인 대표가 포함된다. 이 모델에는 또한 정부 

예산(주, 영토, 공화국)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두 번째 범위 효과는 입출력 연계, 

기업과 가계의 경제 행위 가정, 자원 제약조건을 기초로 결정된다.  

- GEM-E3(경제-에너지-환경에 대한 일반균형모형)는 EU 펀드로 개발된 성공적인 CGE 모델의 

예이다. 이 모델은,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EU 회원국에 대해 응용된 일반균형모형이며, 

거시경제와 환경 및 에너지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위한 정책 쟁점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몇몇 

집행위원회 총국(경제 업무, 경쟁, 환경, 세무, 연구)에 대해 이 모형의 응용이 실시되었다(또는 

현재 실시 중이다).40 

- 거시계량모형과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 (DSGE). 이 모형들은 변수들과 국가들 간 상호 연계 

분석을 위한 일관성 있는 틀을 보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수단의 세계 영향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모형들은 대리인의 예상(대개 뒤돌아보는 접근법)을 고려하고, 루카스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즉 매개변수에서 정책에 의한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41 경제 대리인 

결정 행동의 규정은 복지 관련 질문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모형들은 사전 평가를 

위해 사용되지만, 다수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새로운 정책 문제 고려에 적응이 쉽지 않으며,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개혁 고려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개혁들은 

가정을 통해서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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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 법을 단순하게 유지  

법적 규칙 영향 분석의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는 행동경제학에서 가져온 기준의 도입이다. 

개인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개인의 행동 반응에 따라 종종 다양한 유효성 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금연, 예방접종,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착용과 같은 건전하거나 안전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은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완전한 

준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종종 개인행동 편견과 사회적 규범 모두에서 기인한다. 

"법을 통한 편견 제거"에 대한 논문은 전자 유형의 왜곡을 주로 보고서 준수를 위한 결정에서 

행동 편견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고안하려 노력한다. 즉, 우리 두뇌의 불완전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코스(Coase)가 거래비용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옹호한 것과 똑같이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그 중에서도 Jolls and Sunstein, 2006 참고).  

행동과학에 의지하지만 약한 가부장주의와 객관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책 결정의 

다른 접근법은 Sunstein and Thaler(2003)가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고 말했으며, Camerer 

등(2003)이 말한 "비대칭 가부장주의"와 유사하다. 특히, Sunstein and Thaler는 정책 입안자의 

마음에 바람직한 결과에 해당하는 선택들을 향해 개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전반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 자유주의적이라는 용어는 개인은 단지 넛지(nudge)되지만 

어느 넛지를 따를지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거나 자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넛지 접근법은 

수십 년 간 비용편익분석과 세계에서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핵심 도구들을 구성하고 이 

보고서에 분석된 모든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선호도 기반 접근법을 포기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더 간단히 말하면, 넛지에는 정책 입안자가 단순한 관찰과 개인의 WTP 집계에서 

출발하고 미리 결정된 결과를 향해 행동을 조종하기 위한 "선택 체계"와 "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넛지에는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다.  

  넛지는 시민들에게 선택하는 순간 어느 행동이 "자신들을 위해" 좋을지를 보여주어 특정 

행위를 유도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넛지의 적용은 체계적인 행동의 편견이 소비자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정크푸드 먹기, 

흡연, 헬멧이나 좌석 벨트 착용하지 않기 등).  

  그러나 넛지는 또한 자유주의적인 가부장주의의 더 "간섭하는" 형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의미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동, 즉 "자신들을 위해 좋은 것" 보다는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조치를 한다. 이 후자 버전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 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국가의 잠재적 관여 역할이 증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수립하고, 개별 행동을 조종하기 위한 판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분야(예: 환경)에서 세계의 어떤 미래 상태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이기적인 개별 WTP의 단순한 합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인 이익의 평가, 예를 들어,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존은 사회과학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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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의 결과는 참으로 영향력이 크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향평가에서 채택하는 

것과 같은 순서에 따라 문제 정의부터 대안 분석과 그 다음은 법적 규칙의 수명을 통해 

그것들을 아래 열거한다.  

  문제의 이해 확대. 행동 편견을 이해하면 담당자들이 주어진 문제의 동인을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은 휴대전화를 보유하든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운전자들이 전화로 얘기할 때 주의가 산만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정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사고가 줄지 않았다.  

  지휘통제 규제에 대한 대안. 일부 경우에, 넛지 접근법은 정책 입안자 에게 특정 행동 

금지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Sarah Conly는 최근 책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강제가 공공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 활동이 "사람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장기 

목표에 정말로 반대이어야 한다",ii) "조치가 쓸데 없기보다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iii) "이득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iv)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합리적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Conly, 

2013).42 최근의 책 검토에서 Cass Sunstein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을 부과할 때, 

선택의 자유를 축하하고 그 결과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원인과 위험 규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어떤 종류의 대응이 실보다 득이 많은지에 

대한 자세한 평가이다." 43  

  유효성, 집행 및 준수. 행동 반응과 준수 결정이 내려질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정책 입안자들이 

법률 집행 방법을 더 잘 결정하게 해준다. 동료의 압력 사용은 이런 측면에서 유용한 기준이다. 

그 밖에도 특정 행동 채택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준수 패턴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저작권 집행 분야에서 "점증적 대응" 법률의 

제한적인 유효성이 좋은 예이다(Renda, 2011, Section 5.8 for an account 참고).  

  사후평가와 가역적인 선택. 합리성, 일정한 한계효용,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가정을 완화하는 것의 결과가 심각하다. 한편으로, 이 접근법은 더 임시적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로켓 과학" 성격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좋은 정책 고안 

가능성은 증가한다. 확실히, 이것은 정책 입안자가 사전 영향평가 단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특히 그 유효성이 개인들의 행동 반응에 주로 의존할 경우, 제안된 해법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 및 사후평가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이것은 정책 입안자가 사후평가가 그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가역적 조치보다는 사전 영향평가의 "가역적 선택"을 찬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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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에서 일관성까지. 정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화폐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려움은 영향평가의 미래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고 싶어 하듯 보다 더 

"상대주의적인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 및 

현재의 비용편익 실행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EU의 정책 결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복잡성 간 

거리를 감안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제안된 정책 옵션이 유럽 2020 전략에서 정한 목표와 같은 

EU의 장기 정책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정도의 평가와 결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목표에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분배 문제 요소(예: 스마트 성장)가 포함된다. 이들 요소를 

영향평가에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영향평가를 진지하게 또한 고려함을 의미한다.  

일자리와 혁신: RIA의 새로운 개척 분야  

더 많은 정부에서 주요 규제 입법에 RIA를 사용할수록, 다기준 분석에 의존하여 정부 의제의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특정 영향에 집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더 쉬워진다. 이것은 고용, 혁신, 

기본권, 특정 영역, 복지에 대한 규제의 영향 등 특정 영향에 대한 전례 없는 일련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법적 규칙의 누적 상호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집중적인 논쟁 거리 중에, 이 보고서의 목적상 간략하게라도 다음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규제의 일자리 영향: "부서진 창" 접근법을 넘어.  

규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경제학 및 정책면에서 집중 토론되는 쟁점이다. 

많은 학자가 여전히 정책을 통한 실제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규제가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일자리를 이전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규제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잘못된 유인을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일자리에 배정하면, 사람들을 한 직업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보내는 

기회비용은 순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 "기회비용"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소위 "부서진 창의 오류"이다. 빗나간 야구공이 가게 주인의 창을 부수면, 

부서진 창을 교체하기 위해 단지 돈이 쓰인다는 이유로 순수하게 생산적인 신규 고용이 

창출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같은 돈이 다른 곳에서 부서짐과 상관없이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앞의 지출에 따른 부서진 창 교체가 일자리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일자리를 없앤다. 사실 이 설명이 항상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특히, 소비자 잉여 증가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혁신을 조장하여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규제가 더 많은 사회 복지를 창출한다면, 

그 궁극적인 효과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규제가 경제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어진 사회의 효율성 분야를 개척하면 규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 가지 활동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해야 하거나 

기업에서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면 직업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뿐이고 새로운 

순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규제가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예: 성장)가 

있을 때, 신규 일자리를 또한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일자리는 규제의 간접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Cary Coglianese, Adam Finkel, 

Christopher Carrigan에 의해 편집된 최근의 책에서,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쟁점이 철저하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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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 모음집에 나타난 바는 규제가 정치인들이 종종 비난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 규제가 가끔은 기업, 부문, 지역 간 고용 이동을 유도하지만, 전체적으로 

규제는 주요 직업을 없애지도 만들지도 않는다. 정책 입안자의 과제는 예상 규제 효과에 

민감한 규제 결정을 유발하여 정해지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동을 식별하기 위해 개별 규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는 노동자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규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RIA 혁신에 대한 설명. 일자리 외에, 규제가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가? 그리고, RIA 초안 

작성 시 이 효과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Nicholas Ashford에 의해, 

1970 년대 후반 이후, 논문의 주요 기고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다수 MIT 연구에서, 규제가 

엄격하고, 집중적이며, 제대로 구성될 경우, 건강, 안전, 환경뿐 아니라 산업 혁신에 유용한 

제품과 프로세스 기술의 중요한 근본 변화를 자극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Ashford, 1976; Ashford 

et al., 1985; Ashford, 2000). 이 논문은 나중에 "포터 가설"로 알려진 것보다 많이 앞선 것이다. 

이것은 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최첨단의 개발 및 이행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규제 준수의 

선도자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Porter, 1990; Porter and van den 

Linde, 1995a, 1995b). MIT 연구는 역설적이지만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사실 

의료, 안전, 환경 규제이지, 산업 정책의 일부로 정부에 의해 고안된 전략이 아님을 발견했다. 

그 외에도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의 기존 지혜의 예상대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엄격한 규제는 기존 기업에 의한 기술의 전환보다는 지배적인 

기술의 이동에 따라 신규 진입자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를 시장에 자극할 수 

있다.44  

거버넌스와 조직의 과제  

RIA 이행 중, 정부가 정책결정의 사전단계에서 이 도구 채택에 대한 추진력이 높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히, 추진력을 높게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비라는 덜 투명한 형태가 아니라, RIA 초안을 공개하여 여론과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가 RIA 문서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행 단계 중 해결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RIA의 투자 수준과 RIA에 배정된 인적 및 금융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심지어는 

전체 정책 영역이나 산업 부문 등의 정책 사이클을 완성하는 다른 모든 도구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이 없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 가능한 RIA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RIA 자원 대상 정하기: 적용 범위, 깊이, 사전 및 사후평가  

RIA를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사전 RIA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또는 특정 기준의 도입이 적합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3년 이후 정해진 규제 제안에 대해 RIA 수행 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일련의 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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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유럽연합에서는 예상 영향에 따라 결정될 RIA 깊이에 따르는 비례분석의 일반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전 접근법은 미국의 연방기관 에서 RIA 수행 필요를 

피하기 위해 제안들을 더 작은 조치들로 분해할 유인을 만들었다(Mendelson and Wiener, 2014, p. 

45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비례 분석 원칙은 잠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위원회 측의 

특정 책무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RIA가 적당한 분석 "깊이"를 선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무효화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오늘날, RIA 깊이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의 선택이 비례성에 기초하여 행정당국 자체에 

남겨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선택에는 비례성 원칙이 너무 느슨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을 경우 개입하여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제안할 감독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OECD 2014의 규제지표 조사에 다수 OECD 회원국이 주어진 

규제안에 RIA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질적 조건으로 종종 표현되는 일정한 형태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규제안들은 RIA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주규정과 보조규정 모두에 적용되고, 규정 준수가 예상되면 

준규제안에도 적용된다. 벨기에에서, RIA 대상 21개 주제 중, 17개가 지표에 근거하여 빠른 

정성적 시험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4개(성별, 중소기업, 행정적 부담, 개발의 정책 일관성)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하위규정이 분석의 범위와 깊이가 결정될 

선별시스템을 거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의 범위와 깊이가 결정된다. 범위와 깊이에는 

비용과 다른 요인들에 근거를 둔, 완전한 또는 신속한 RIA 필요 여부의 결정이 포함된다.45 

멕시코에서 규제기관과 부처가 RIA를 면제 받으려면 준수비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RIA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RIA에 대해, 규제가 높은 영향 RIA인지 또는 

분석에서 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는 중간 영향 RIA인지 결정하기 위해 정성 및 정량 시험이 

시행된다(IO-질문 체크리스트를 수반하는 소위 "영향 구분 계산기"). 미국은 행정명령 12866의 

3(f)(l) 섹션에서 "미화 1억 달러 이상 경제에 대해 연간 영향이 있거나 중대한 방식으로 경제, 

생산성, 경쟁, 직업, 공중 보건이나 안전, 또는 국가, 지역, 또는 부족 정부와 지역 사회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 규제에 대해 RIA가 필요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정성 및/또는 정량 기준 채택이 대규모로 RIA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거의 불가피한 

듯하다. 그렇긴 하지만, 기준의 적용이 투명하고 기준의 적용을 공개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히, "정책 사이클" 접근법 하에서, 분석 깊이를 선택하는 것이 RIA 초안 작성 시 

결정해야 하는 유일한 사항은 아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선택은 선호하는 정책옵션에 대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행정당국에 의해 도달되는 확신의 수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여기서, 행정당국에 세 가지 해법이 전형적으로 표면화된다.  

  중대한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RIA에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예: 5 년) 사후평가를 수행한다.  

  사전 RIA에 덜 투자하는 대신 사후평가, 시험 단계 및/또는 매우 상세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빈틈없는 일정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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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역적인" 정책 옵션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심하게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즉, 더 가역적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 내 

정책결정의 주요 양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Whitt (2007, 2009)는 정책 결정은, 특히 정부가 

행정당국에서 쉽게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규제의 기본 맥락이 복잡 및/또는 빠르게 변화할 

때마다, 더 "적응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hitt는 적응적 규제는 신중하고, 거시적, 증분적, 

실험적, 상황적, 유연한, 잠정적, 설명가능한, 지속 가능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암시했다. 이 

통찰력에는 특히 소위 "복잡성 경제학"(Newman, 2011; Farmer, 2012; Beinocker; 2007; Arthur, 2014)과 

Brian Arthur의 경로 의존에 대한 논문(Arthur, 1994); 행동 경제학과 신경 경제학(Allais, 1952; 

Simon, 1956; Kahneman and Tversky, 1979; Glimcher et al., 2009); 진화적 게임 이론(Maynard Smith, 

1982); 규제와 혁신 사이의 상호작용(Pelkmans and Renda, 2014) 측면에서 체계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고전주의 경제학보다 복잡한 시스템들 내와 사이에 상호 작용을 살펴본 다른 사회 

과학이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책 사이클을 다루기 위한 분석범위 확대  

위 2.3섹션에서, 우리는 정부가 완전한 규제정책전략에 도달하는 가용경로가 많으며, 

여기에는 사전분석을 위한 주류 절차로 나중에 확대될 첫 시험단계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많은 국가에서 현재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 명령이 내려지고 120일 이내에, 각 기관은 예비 계획을 규제정보관리실에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관은 정기적으로 기존의 주요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명령 

13563에 따라, 과거 몇 년간에 만의 규제에 대한 회고적 검토를 시험 삼아 해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연방 규제를 넘어 RIA 확대 가능성을 지금도 논의 중이다. 사실 일부 독립기관(예: 

FCC)은 다소 정교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고 있다(Renda, 2014). EU에서, RIA 체계 도입 10년 

후에 기존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행정적 부담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2007년 2월 

시작했다. 이 경험은 3년 후에 첫 "건전성 점검"의 시작으로 이어졌으며, 전체 정책 영역에 

집중하였고, 규제부담에 주로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준비된 법령에 의해 생성된 이득으로도 

확대했다. 그 이후,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유럽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의 특정 비용 

항목에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부문의 시험적 "누적 비용 평가" 착수를 

시작했다. 변화 중인 그 밖의 국가들에는 독일이 포함된다 (최소한 계획된 변화에서, 규제 

비용에서 이득까지).  

언제가 규제개혁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 널리 적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규제 개혁의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기여와 함께 공공정책 논쟁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로서 RIA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즉시, 법 중 단순화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도록 민간부문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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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이 행정적 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수년간 실험해온 국가들에 적용된다. 보유 규제의 

비용편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부담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다소 협소한 초점을 넘기 위한 유일한 기회이다. 

 

데이터 가용성: 학계, 민간부문, 통계기관 참여시키기  

이전 섹션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정책결정은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더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둘 것이다. 정부가 가장 완벽한 정보에 기초해서 

가능한 최고의 행동방침을 선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모든 

데이터(학계, 통계 기관 등) 출처를 포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가용성은 

의미 있는 문제 정의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해법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며, 각 

대체 정책옵션과 연관된 집행비용에 대한 준수 추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시에,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적절한 데이터 유용성은 법령의 집행단계 중에 규칙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예보를 실시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예보가 성공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정책영역의 예에는 식품 안전, 운수, 데이터 보호, 

통신 정책이 포함된다(정책 감시를 넘어, 이미 위 "predPol"에서 언급함). 사실, 온라인으로 

발생한 모든 것은 데이터 기반 자동화 앱을 통해 미래에는 더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에 선택된 정교화 수준에 상관없이, 기존 법령의 

성과와 기존 규칙의 품질에 대한 시민과 업계의 인식, 중단기 외생 요인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완벽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데이터세트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통계 기관에 정책 

입안자들이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 이런 현상은 현재 다수 OECD 회원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협력의 예는 독일로서, 통계기관(Destatis)이 정부에서 

규제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각종 표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선택은 결국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RIA 영향 측정  

국가의 효과적인 규제전략에서 종종 누락되는 한 요소는 RIA가 규제결정 (인식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이다. 결국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첫 번째, 

RIA 영향은 가상현실 시나리오 수립(RIA가 없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RIA 영향은 RIA가 규제안을 탈락시킬 때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RIA를 적용하는 일부 국가 제안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IA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점점 더 RIA를 

주요 수정사항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체 수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RIA 영향평가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RIA 

문서가 최종 제안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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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비록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RIA 체계에 대한 사후평가가 

수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회계감사원은 환경규제와 같은 특정 분야나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같은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방기관이 RIA에서 수행한 비용편익분석의 전체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공한다.46 영국에서 국가회계국은 RIA 샘플 품질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된 

영향평가 이용 보고서를 발표한다.47 EU에서 2010년 유럽회계감사원은 영향평가가 EU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정도의 평가를 끝냈다. 그러나 이들 국가조차 지금까지 RIA 체계 작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Castro and Renda(2015)가 기록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RIA 품질을 감독하는 규제감독기관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없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규제감독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의 끊임없는 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  

 

섹션4. 주요 조사결과  

 RIA 담당자는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항상 사용하기보다는 원칙상 

확인된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옵션의 가능한 모든 직간접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RIA가 비용 및/또는 이득의 특정 범주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좁은 초점은 사회 복지 측면에서 근시안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영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교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량적, 정성적 방법, 비용편익분석, 

다기준 방법, 부분적 및 일반적 균형 방법이 포함된다.  

 RIA는 법률 준수의 적절한 행동 양상을 고려하고, 준수하기에 최대한 

단순한 법령 접근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면 더 유용해질 수 있다.  

 RIA 연구의 다음 영역은 혁신과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RIA를 위한 자료를 지정하여 잘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소 기준 

사용과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통계기관의 

참여, RIA 체계 부가가치의 정기적 측정은 주어진 기존 자원 하에서 

행정당국 내 RIA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다.  

요약 및 주요 결론  

거의 모든 OECD 정부가 과거 수년 사이 미국을 필두로 RIA를 도입했다. 미국은 1981년에 

RIA를 도입했다. 그 이후 RI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에는 

현재 완전한 RIA 체계가 관습법 체제 내에 준비되어 있으며(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밖의 국가(캐나다, 스웨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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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개발 도상국들 또한 RIA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다수에서 

RIA 도입이 특히 사업허가체계 간소화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사업규제 완화" 개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RIA를 정책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결여 

때문에 최초 시험이 끝나면 추진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국 정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RIA를 도입해 왔다. 여기에는 i) 효율을 높이고 요식행위를 

축소할 필요성, ii)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의 필요성, iii) 관료주의를 통제할 필요성, iv) 

효과와 정책 일관성 증대 추진이 포함된다. RIA 도입의 지배적인 동기는 RIA 방법론 선택과 

범위를 포함한, RIA 체계 자체의 설계에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성공 사례 

이후(대부분 앵글로색슨 국가들) 다수 국가에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환경과의 양립성에 대해 

노력에 대한 주의 없이, 그리고 규제 거버넌스 준비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RIA를 도입 했다. 

이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고, 다수 OECD 회원국에서 전체적인 채택 이행 격차를 

유발했다.  

정부에서 RIA를 자신들의 정책 프로세스 안에 주류화하려고 노력하지만, RIA의 기초 

경제학과 그 관련 거버넌스 또한 철저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과 

공공 정책에서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이것은 RIA 체계 설계와 이행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정책 일관성에 대한 강조 증가 또한 RIA 도입에 대한 새로운 맥락의 등장, 소위 "정책 

사이클" 또는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RIA는 더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되고, 기존 법령 분석과 함께,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성공적인 RIA 도입은 주로 정치 지도자의 의지 수준과 이해 관계자 지원, 

공무원의 적절한 유인 등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RIA 도입 시 법적 특색과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거버넌스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규제감독기관은 정책 사이클의 효과적인 

실현 조정과 감독에서 주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권한 및 수단과 함께, 일관성 있는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방법론적 양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 보고서는 RIA가 법령의 완전하고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영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교하는 데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량적, 

정성적 방법, 비용편익분석, 다기준 방법, 부분적 및 일반적 균형 방법이 포함된다. RIA 담당자는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항상 사용하기보다는 원칙상 확인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옵션의 가능한 모든 직간접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IA는 비용 및/또는 이득의 특정 

범주를 넘어야 한다. 너무 좁은 초점은 사회 복지 측면에서 근시안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RIA는 법률 준수의 적절한 행동양상을 고려하고, 준수하기에 최대한 단순한 법령 

접근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면 더 유용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건전한 경제학(법 및)의 RIA에 

대한 적용은 앞으로 추가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법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RIA 연구의 다음 개척 

영역에는 규제와 혁신 간 관계뿐 아니라 규제와 고용 간 관계에 대해 더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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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RIA 초안작성에 대한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요구한다. 대상자원을 정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소기준 사용과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통계당국의 

참여, RIA 체계 부가가치의 정기적 측정은, 주어진 기존 자원 하에, 행정당국 내 RIA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다.  

주석  

1. 다음 정의를 참고: www.oecd.org/regreform/regulatory-policy/ria.htm. 

2. 델피 방법은 구조화 통신 기술로서, 원래 전문가 패널에 의존하는 체계적인, 상호작용 예측 

방법으로 개발했다. 전문가들은 두 번 이상의 라운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각 라운드 후에, 

진행자가 이전 라운드 전문가 예측의 요점을 익명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이 패널의 다른 구성원 응답 측면에서 이전 대답을 

수정하도록 권장 받는다. 이 과정 중에 대답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며, 이 그룹은 "정확한" 

대답을 향해 수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리 정의된 중지 기준에 따라 과정이 중지되고(예: 

라운드 수, 합의 도달, 결과의 안정성), 최종 라운드의 평균 또는 중간 점수가 결과를 결정한다. 

스톱워치 방법에는 각 활동 단계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정해진 활동의 시뮬레이션이 

수반된다.  

3. 한 예가 다른 국가(미국)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및 법과 경제 모델을 통해서 유료 이동 

규칙의 영향이 추정된 경우, CEPS의 Andrea Renda에 의해 조정된, "EU의 민간 반독점 손해 배상 

조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영향 연구에서 발견된다(이 작업의 일부가 이전 완료된 작업에 

기초하는 경우, 이것을 먼저 말한다).  Renda et al. (2007) 참고.  

4. 현상 유지 옵션은 IA가 수행되는 순간의 상황을 말한다. "정책 변경 없음" 옵션은 특정 규제 

개입이 없는 당장 시장의 가능한 진화 평가를 의미한다.  

5. 더 많은 일반적인 소개와 관련 OECD 문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ia.htm. 

6. RIA 채택의 폭넓은 이득은, 특히 반사실적 시나리오 수립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RIA는 제안이 채택될 때보다 제안이 거부될 

때 더 가치가 추가됨을 더 분명히 입증한다. 유감스럽게도 전자의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런 

배경 하에, 전달하기에 어렵지만, RIA의 이득은 RIA가 나중 단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수정될 

제안에 입력을 제공할 때 분명하다고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요 제안에 대한 RIA를 수행하지만, 후자는 입법되기 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위원회에 의해 집중적으로 가장 자주 수정된다. 제안의 내용과 최종 채택된 

집합의 규칙 사이의 모순 또한 규칙 자체의 영향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책무를 

악화시킨다.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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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적 비용 평가에 대해서는 http://bookshop.europa.eu/en/assessment-of-cumulative-cost-impact-

for-the-steel-industry- pbNB0413083/:에 있는 Renda et al. (2013)의 철강 부문에서 EU 법률의 누적 

비용 평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위한 연구와 http://ec. europa. eu/DocsRoom/ documents/3 8 64/ 

attachments/I /translations/en/renditio ns/pdf.에 있는 Renda et al. (2013)의 "알루미늄 부문에서 EU 

법안의 누적 비용 평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참고한다. 또한 영국 DEFRA의 

영국 농업에 대한 규제의 누적 영향평가(2013),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umulative-

impact-of-regulation-on-farming-in- england를 참고한다. 

8. 더 구체적으로, RIA는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규제 조치'를 말할 때만 의무이다. 즉, i) 미화 

1억 달러 이상 경제에 대해 연간 영향이 있거나 중대한 방식으로 경제, 경제 부문, 생산성, 

경쟁, 직업, 환경, 공중 보건이나 안전, 또는 국가, 지역, 또는 부족 정부와 지역 사회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ii) 심각한 모순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취하거나 계획한 

조치를 방해하는 조치, iii)  복지권, 보조금, 사용료, 또는 대출 프로그램 또는 그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조치, iv) 법적 의무, EO 12866에 

규정된 대통령의 우선권 또는 원칙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또는 정책 쟁점 제기. 

9. 비용편익분석 사용의 방법론적 과제 설명은 아래 4.1절 참고.  

10. 참고: www.regulation.gc.ca. 

11. COFEMER는 연방 행정절차법을 통해 2000년 만들어짐. 경제부의 자치 기관이며, 다섯 부처, 

다수 정부 기관, 민간 및 사회 부문의 대표,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방 규제 개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경제와 법률과 같은 분야의 60명 전문가를 고용한다.  

12. 2015년 5월 19일부터 또한 위임 및 이행 법이 적용된다. Renda (2015) 참고.  

13.www.Regelrådet.se/en. 

14.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규제영향분석/평가(RIA)(2012) 프로세스 이행 지침을 참고. 온라인으로 

다음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www.thepresidency.gov.za/MediaLib/Downloads/Home/Publications/Regulatoryimp 

actAssessment/Guidelines2/Regulatory%20Impact%20Assessment%20Guideline%20 

February%202012.pdf. 

 

15.  참고 http://beta.liaise-toolbox.eu/content/liaise-workshop-regulatory-impact-as 

sessment-developing-and-emerging-countries-held-pretoria.  

16.Castro 및 Renda (2015)의 동료 논문 참고.  

17.적합한 예는 이탈리아이다. RIA를 1999년 이미 도입했으며, 2000년 시험 단계였지만, 그 이후 

이 도구의 사용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된 적이 없음. 특히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에 

포함된 질서정연한 규제 계획과 공개 협의 절차 결여로 RIA 사용의 조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유사한 주장이 프랑스(2009년 전과 어느 정도는 2009년 후에도)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에서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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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적 체계 비교를 위한 수치 비교 분석 사용에 대한 논쟁이 "법과 재정" 논문이 출간된 

후 1990년대 말에 가열되었다. 참고: La Porta et al., 1998; Shleifer and Vishny, 1997; and La Porta et al., 

1999. 1997년 이후 논쟁의 발전 평가는 Kaplan and L. Zingales, 2014를 참고. 

19. 경제의 복잡성 이론 적용은 Arthur (2013)를 참고.  

20. 필요한 문서의 종류는 정부 형태와 RIA 범주에 의존한다. RIA가 정부에 제한되는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내부 회보나 행정 명령으로 충분하다(예: Circular A-4 by OIRA, the 2002 

Communication on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Commission). RIA 적용 폭이 넓을수록 법적 

출처가 더 중요하고 공적이어야 한다(광범위한 RIA 채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채택한 프랑스가 해당함).  

21. 포드 행정부 하에서 미국 정부는 제안된 규정의 예상 영향평가에 비용편익분석 사용 

추진에 증가된 관심을 보였다. 1974년 공포된 행정명령 11 821에서 연방 기관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절차는 인플레이션 비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의 예상 영향의 사전 평가를 도입했다. 임금 및 가격 안정 위원회 창립은 그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명목 가격에 상당한 

인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인플레이션 

영향평가 절차는 나중에 미국 규제영향평가(RIA)가 된 첫 버전으로 사실상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임금 및 가격 안정 위원회의 경제학자들은 1946 행정절차법에 의해 의무화된 공개협의 

프로세스 중 "반대 주장"으로 사용될 실질적인 비용편익분석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 추정이 

점차 변모했다. 미국 대통령 Gerald Ford는 행정명령(EO) 11 949 공포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평가 모형을 수정하여, "행정명령 번호 11 821, 1974년 11월 27일 재목이 '경제영향성명'으로 

읽히도록 개정되었다. 참고: Renda (2006, 2011 ).  

22. 참고: OECD (2010)과 Radaelli et al.이 쓴 시험 연구(2010).  

23. 참고: 독립 기관들에 대한 분석 요건 적용 개요, Carey, M.P. (2014), "규칙제정 과정에서 

비용편익 및 기타 분석 요건", 의회연구용역 보고서, R41974, December. 

24. 참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5). 의견은 Renda (2015) .  

25. 이 쟁점에 대한 많은 OECD 간행물 중, 특히 OECD, 2005. 참고. 

26. 참고: Castro 및 Renda (2015)의 동료 논문.  

27. 실제로 일부 시스템은 접근법 중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ordova 및 Jacob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각 RIA 적합성 승인이 규제 조치가 진행되기 

전에 감독 기구 승인이 필요하다" 감독 기구의 권한에 따라서는 일부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OIRA는 규제 초안을 재고를 위해 기관들에 반송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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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예를 들어, 주어진 규제가 에너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 다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반영되고, 그 후 가치사슬을 따라 하류의 추가 비용의 일부로 전가될 수 있으며,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의 안전에 대한 특정 규제에 특정 제품의 회수가 

수반되면, 하류 사용자는 대체 비용에 직면할 것이다.  

29. 위험-위험 상충관계는 각각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옵션들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분석에서 정책옵션의 이행 결과로 선택된 복구책이 어떤 위험은 줄이지만 다른 위험을 

만들 때 위험-위험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참고; 특히 Viscusi, 1994, pp. 5-17, 다음을 포함한 몇몇 

예가 있다: "물의 염소 처리가 다양한 질병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염소화 

물도 발암물질이다." 

30. 논란이 많은 다른 쟁점은 이 그룹 안에 그에 대한 수요의 존재를 증명하는 선호 기법을 

언급 또는 표시하는 지와 상관없이 기여하는 한 범주의 그 자체 이득에 포함할 수 있는 

지이다. 참고: Sunstein and Thaler (2008).  

31. 인명구조 규제에 대한 기술 도입은 Graham (2007)를 참고. "인명구조" 용어는 조기 사망의 

위험(사망률)뿐 아니라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과 질병(이환율)의 위험을 축소하는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인명구조"라는 용어 사용은 Zeckhauser, 1975, and Zeckhauser and 

Shepard, 1976, p.에 기인한다. 5.  

32. 어쨌든 배수의 사용은 정책 영향평가 분야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 배수가 사용될 경우, 그 

배경이 되는 과학적 증거는 분석에서 신중하게 조사되고 인용되어야 한다.  

33. CEA의 변형은 소위 비용-효용 분석 방법(CUA)으로서, 두 개 이상의 주어진 목표 달성에서 

대체 개입의 상대 유효성을 측정한다.  

34. 특정 범주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용편익 범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enda et 

al. (2014) 참고.  

35. 주어진 상품에 대해 지불하려는 의지(WTP)는 개인이 어떤 상품을 조달하기 위해 

희생하려는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최대 금액이 반면, WTA는 어떤 개인이 어떤 상품 

포기를 받아들이거나 오염과 같이 부정적인 것을 참으려는 것이다. 규제가 자원을 시민 A에서 

시민 B로 이전하라고 강제하면, A의 WTA가 B의 WTP보다 클 경우이 이전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36. 부분적으로 다른 쟁점에 대해, 행정 및 준수 비용은 불균형한 방법으로 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말한다. 이것은 공공 행정이나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이러한 비용을 이전하는 

규제는 제로섬이 아닌 순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7. 규제의 누적 효과에 대한 메모, 2012년 3월 20일, OIRA.  

38. 우리는 또한 진행 중인 매우 유용한 웹 포털, LIAISE, 개발은 영향평가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모형의 저장소로 미래에 쓰일 것이다. 참고: www.liaise-noe.eu/ 및 http://beta.liaise-

toolbox.eu/. 

39. MODELS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포함된 목록 참고. MODEL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스 아테네의 국립기술대학 통신컴퓨터체계연구소(ICCS)의 

E3MLab과 협의하여 2006년~2009년에 진행된 특정 대상 연구 프로젝트이다. 



 

104 

   

이 프로젝트에는 GEM-E3 (E3MLab), WorldScan (CPB), MIRAGE (CEPII), NEMESIS (ERASME)라는 

유렵의 4가지 주요 일반균형 및 거시경제적 모형이 포함된다. www.ecmodels.eu/index 

files/Page979.htm  

40. http://147.102.23.135/e3mlab/gem%20-%20e3%20manual/manual%20ofl/o20geme3.pdf. 

41. 1976년 Robert Lucas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형의 매개변수가 정책 프로세스의 대리인 

기대에 암묵적으로 의존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므로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참고: Lucas, 1976, pp. 19-46).  

42. Conly는 외견상 뉴욕에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트랜스 지방 금지를 승인하지만, 소다 

구입에 푸드스탬프 사용 금지를 허용하기 위한 뉴욕시장 Michael Bloomberg의 미국 농무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43. 참고: New York Review of Books, 2013년 3월 7일, www.nybooks.com/issues/2013/mar/07 /.  

44. 여러 가지 생생한 예 중 하나는 다우 실리콘에 의해 개척된 완전히 다른 유전체 유체에 

의한 변압기와 콘덴서에서 몬산토 PCB의 변위이다. 따라서 규제는 환경 품질과 사회 통합 

모두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날카롭게 정의되고 명료하게 표현되는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 

또는 '고객 기반'에 더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파괴적인 혁신을 권장할 수 있다. 물론 파괴적인 

새 진입자를 두려워하는 산업에서는 이 규제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규제에 대한 저항과 은밀하게 또는 직접 협상을 통해 규제 체제를 포획하기 위해 

노력을 설명한다(Caldart and Ashford, 1999).  

45. 낮은 영향 제안은 1000만 달러 미만(10 년 동안 현재 가치) 또는 연간 100만 달러 미만의 

비용을 수반한다. 중간 영향 제안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10 년 동안 현재 가치) 또는 

연간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비용을 수반한다. 높은 영향 제안은 1억 달러 이상(10 년 

동안 현재 가치) 또는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수반한다.  

46. 참고: 예를 들어 , www.gao.gov/products/GA0-14-519, 및 www.gao.gov/assets/670/665016.pdf. 

  47.  www.nao.org. uk/report/better-regulation -making-good-use-of-regulatory-impac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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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적 장치,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틀 내 규제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론을 

제공한다. 본 장은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현재 

관행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일부 통찰력과 권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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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규제정책의 주요목표가 규제가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일 경우, 이것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이해관계자(시민, 기업, 소비자, 시민 단체, 공공 부문, 국제 무역 파트너 

등)의 도움으로 달성될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가치만이 

참여 민주주의 르네상스와 병행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정당 불신 증가와 시민 불만 등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 과제 가운데(Altman, 2013), OECD 회원국은 "규제 개발과정의 일부일 

필요가 있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의 중요성을 최근에야 인정하고 

있다(OECD, 2010). 2012년에 이 의견이 OECD 회원국에 다음을 촉구하는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권고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규제가 공익에 기여하고 규제에 관심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필요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한, 개방적인 정부 원칙을 고수한다. 여기에는 

대중이 규제안의 초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의 품질에 기여할 의미 있는 기회 제공(온라인을 

포함)이 포함된다(OECD, 2012a).  

OECD는 정책 결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정책 결과에 구체적인 개선점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방법을 제공한다고" 암시한다(OECD, 2009a). 마찬가지로 영국의 

정부연구소 연구를 보면 개방적인 방법의 정책 개발이 더 나은 정책 성과로 이어짐을 

나타낸다(Hallsworth and Rutter, 2011; Rutter, Marshall and Sims, 2012). 게다가, 이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공공 참여 중요성의 인식 증가에도, 이해관계자 참여가 여전히 충분히 평가되지 

않거나 정책 결정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분간, 정책결정 참여과정이 "최악의 

경우 성가신 일이고 기껏해야 추가 옵션 또는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취급 받고 있다(하원, 2013).  

이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적 장치,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국가 전체 체계에 대한 규제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현재 관행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일부 통찰과 권고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정책 결정의 공공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에 기반을 두고,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에 따른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법을 체계화한다. 문헌에는 싱크탱크와 정부기관의 

학문적 보고서와 정책 보고서 모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는 

없지만, 광범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구에서 문헌이 얻어졌기 때문에 공공참여에 대한 최신 

논쟁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뉴스, 블로그 게시물과 공공 참여를 경험한 

개인에 의해 생성된 기타 관련 내용을 수집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현재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수집했다. OECD 회원국 

데이터의 부족으로, 기존 참여 사례 검토에 기초를 둔 메타 연구 제공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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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이 보고서가 동향에 대한 증거와 구체적인 국가 관행을 제공할 규제정책에 대해 

진행 중인 OECD 조사를 보충하지는 않는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그 목표가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것인 개방적인 

정부(참여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로 더 효과적인 정책결정 추진을 의도한 국가적 규제개혁 

노력의 교차점에서 유래하는 현상이다.1 이에 따라, 이 현상은 더 넓은 "민주적 실험주의" 

동향에 속하며, 전통적인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결정을 보충한다(Dorf and Sabel, 1998). 

이해관계자 참여의 등장은 수직적 및 계층적 형태 정책 결정이 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구조의 

정책결정에 의해 대체되는, "정부"에서 "거버넌스"으로의 폭넓은 이동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결과로,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대한 공공 참여 허용을 위한 전달, 

협의, 참여 과정(OECD, 2011)이 시민들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 수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정부 신뢰도를 개선하는 기초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은 공공 지원이 

없는 의사결정은 대립, 분쟁, 혼란, 보이코트, 불신,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Rowe and Prewer, 2004).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그 목표는, 한편으로, 정책 입안자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규제의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입력의 정당성), 다른 한편으로, 규정준수를 증진하여, 결국에는, 

규제과정의 결과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결과의 정당성).  

하지만 큰 약속에는 문제 또한 따른다. 인식 부족, 낮은 참여 능력, 정보 과다는 순수하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선언된 목표를 위협한다. 이것은 

규제정책 자체뿐 아니라 모든 정책 부문과 분야의 관심사이다. 그 밖에도, 모든 형태의 참여가, 

점점 더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정책과정 참여에서 점점 배제되는 대중뿐 아니라 단순한 

협의와 대응이 아닌 접근을 권고 받은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사전에 상정했다.  

정책결정에 대중의 참여 증대를 향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 

프로세스와 기법 또는 방법(일반적으로 메커니즘으로 정의됨)이 등장하고 있다. 이 혁신들은 

여러 수준의 정책결정에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제도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거나 그를 

통해 책무나 모니터링 메커니즘 도입을 추구했다(Woodford and Preston, 2001; Institute on Governance, 

2005).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반 메커니즘의 급속한 출현이 

규제정책결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재고토록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해 관계자 참여 장치는 

"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부지 결정,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영향, 연관된 부담과 

이득의 분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더 넓은 범위의 정책 분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더 

주류가 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장치의 존재가 다차원 성격을 시사하지만, 다양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민 참여의 

개념을 둘러싼 의미 혼동과 방법론 변화가 이런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 설명하겠지만, 

이해관계자 참여는 폭넓게 정의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이행되고 있다. 다양한 

장치에 의하면, 여러 목표(예: 정책 의견 제안, 영향평가 등)와 구분되는 참여자 유형, 요구사항, 

목표를 가진 여러 정책결정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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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관행 변화의 수준을 감안할 때, 어떤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이론이나 모델(예: 어떤 장치, 방법 등)은 없다(참고: 

Fung, 2006). 이 정책 보고서 목적이 이러한 이론 개발은 아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관행, 

그들의 주요 과제, 최종 권고를 공식화하기 전 그들이 제시하는 기회의 완전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란?  

이해 관계자 참여의 정의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장치 설명과 체계화 전에, 이 장치의 기초 개념인 참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해관계자 참여(공공 참여, 개방적인 정책 결정 또는 참여 

거버넌스로도 언급됨)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된 대중 구성원의 실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이 지명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정책 제정에 홀로 남겨진 전통적인 정부 

모델의 비참여 상황과는 구분될 수 있고 대조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광의의 참여 

개념이므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더 정교함이 필요하다. 대중이 서로 다른 여러 방법의 

정책결정에 여러 수준으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와 정책 입안자 사이 정보의 성격과 

흐름에 기초를 둔 참여의 개념을 분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결과, 참여의 개념 속에서 i) 

공공 통신, ii) 공공 협의, iii) 공공 참여라는 3가지 다른 구성요소를 찾을 수 있다.  

1. 공공 통신에서, 정책 입안자는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일방향 정보 흐름 때문에 대중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중의 입력은 예상되지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2. 공공협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 주도 과정체계 안에서 일반인의 정보를 받는다. 

수집된 정보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공공참여에서, 일반인과 정책 입안자가 정보를 교환한다. 그 결과, 이전의 두 

가지 참여 형태와는 달리, 대중의 참여는 정책 결정자와 이해 관계자 사이 대화의 일부 형태를 

포함한다. 일부 심의를 포함하여, 대중의 참여는 양 당사자 의견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은 세 가지 요소 모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심의를 통한 정책결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는 의견을 포착하기만 하고 시민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 전통적인 협의방법과 

대조될 수 있다(Wyman, 2011).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 오늘날의 참여 장치가 정책결정의 여러 

단계에서 예견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여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의 일부처럼 운용될 

수 있다. 각 구성요소가 거버넌스 향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하나로는 불충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는 참여의 세 구성요소가 보장될 때만이 존재한다.    



 

117 

 

OECD는 이 세 부분 접근법을 지지했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OECD 

지침에 따르면, 포괄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와 다수의 정보 접근 경로를 가져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정책 입안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참여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주어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의 경우, 이 실체는 그 이익 보유자를 가능한 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원  

이해관계자 참여는 1990년대 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이 용어의 철학적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공공관리 기법에 의해 

운용되었으며, 결국은 폭넓은 정부개방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정책결정에서 시민 중심 세계관의 철학적 근거는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유래하는 "참여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이론은 

Hannah Arendt 및 Jurgen Habermas 등의 현대 사회 이론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발전되었다. 

새로운 공공관리는 기업가정신, 산출량 및 척도와 같은 비즈니스 세계의 개념을 행정에 

주입했고,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을 정부 비즈니스의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결과, "공동 참조"와 "공동 생산" 등의 개념이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계속적인 협력의 

체계적인 추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론상,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포괄적인 정책결정 개념은 개방적인 정부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OECD는 개방적인 정부를 "정부 조치의 투명성, 정부 업무와 정보의 접근성, 

새로운 의견, 수요, 필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으로 정의한다(OECD, 2005). 특히 포괄은 

개방적인 정부의 두 가지 차원 중 하나로 OECD가 정의했다(OECD, 2009a). 그 결과, 개방성과 

포괄성은 시민들을 위해, 또한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정책 성과를 전달하기 위한 두 가지 

기둥을 대표한다. 오늘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포괄적인 정책결정은 정부 책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정해진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범위  

규제가 국가의 기본 권한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재정 및 통화 권한과 함께) 이해 

관계자 참여가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의 모든 단계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참조: 

OECD, 2011; OECD, 2001). 이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참여 경험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해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개발될 때 협의대상일 뿐 아니라(협의과정을 

통해), 정책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규제의 재고를 관리할 때, 이해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과 개별 규제 및/또는 개별 분야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규제의 사용자인 

이해관계자는 규제 성과와 규제틀 모니터링 및 측정의 중심에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는 전체 규제정책 틀 형성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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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이클 내내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실제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참여는 원래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지배하는 정책의 준비틀 내에서 

개발되었다(Holzinger, 2001). 이것은 "소형 공공" 기법을 탄생하게 한 상황으로, 오늘날 폭넓은 

참여 경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참여 기법에 따르면, 선정된 시민단체가 증거와 주장에 

노출된 후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초대 받는다. 그 후 이것은 시민 배심원 및 

심의 여론조사를 통해 운용된다. 비록 이것이 이해관계자를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 중 단지 하나이지만, 현재로선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 듯하다.  

 

박스 3.1. 미니패널 

심의 미니패널은 여러 관점을 대표하는 개인들이 특정 쟁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 포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미니패널은 

참여자에게 정보와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모임 예약, 소규모 그룹 

토론을 위한 공간 만들기를 제공하여 운영된다. 미니패널은 민주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시민들과 정책 입안자들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문제의 공동 수용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Gronlund, Bachtiger 

and Setala, 2014).  

다수 국가가 각종 쟁점에 대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미니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04명의 

온타리오 사람으로 구성된 선거 개혁 시민 총회는 선거 제도를 검토하여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공한다(www.citizensassembly.gov.on.ca/). 덴마크의 

덴마크 기술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 GMO, 전자 감시 등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기술 주체에 대한 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 회의"에 

의존한다(www.tekno.dk/?lang=en). 그리고 벨기에의 "G1000" 프로그램은 

선출된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시기에 시민 기반의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미니패널 사용하려고 노력한다(www.g1000.org/en/).  

출처: Gronlund, K. A Bachtiger, & M. Setala eds. (2014), Deliberative Mini-Publics: Involving 

Citizens in the Democratic Process ECPR Press 2014; 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 

www.citizensassembly.gov.on.ca/ (accessed 13 October 2014); Teknologi-Radet, 

www.tekno.dk/?lang=en (accessed 13 October 2014); GlOOO, www.glOOO.org/en/ (accessed on 13 

October 2014). 

 

규제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  

초기부터 대중의 참여는 민주주의 결정적 특징으로 널리 간주되어 왔다(Dahl, 1998). 

시민들과 그 밖의 사회 행위자가 공공 정책에 관해 심의하지 않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들의 

선택을 정부조치를 구성하고 알리는 데 허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과정이 의미가 

없다(Habermas, 1984, p. 86). 대중의 참여가 역사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로 나타나지만, 지금은 선거 사이의 정부 의사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확산되고 있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추가적인" 참여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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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로 정의된다. 지난 20년 전에는 정부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압도적으로 학구적이었다(Dryzek, 2000).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나 사회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처음에는 새로운 공공관리 기법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이해관계자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과 민주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6   

사실상 지금은 대중의 지지가 없는 의사결정은 대립, 분쟁, 혼란, 보이코트, 불신,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Rowe and Prewer, 2004). 그 결과, 이해관계자 참여 

기법의 범위가 디지털 기반 기술의 확산에 따라 최근 확장되고 있으며, 더 발전할 예정이다.  

대중참여의 실질적인 개선과 잠재적인 확대 측면에서, 이 섹션은 규제정책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증가를 수반하는 여러 이론적 근거를 조사한다.  

OECD 정부들이 정책 결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추진할 때 서로 다르지만 주로 보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들의 목표는 다양할 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OECD, 2009a, 

p. 27). 그러나 본질적인 또는 수단적 가치 추구 여부에 따라 근거한 대중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적 근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참여는 책임성을 보장하고, 사회 행위자가 내리고 만드는 결정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 역량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본질적인 가치를 제시한다. 이것은 정부의 

"민주주의적 성과", 즉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정도로 흔히 

언급된다(Klingemann and Fuchs, 1995). 특히, 이런 관점 하에서는, 참여하는 시민들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정부제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제연합에 따라, 공공 업무에 시민 참여의 강화는 빈자 옹호 이득을 낳고, 정치적 

의사결정 제도를 재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시민권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행정의 책무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로, 정부의 신뢰를 구축할 잠재력이 있다(UNDESA, 

2008).  

이해관계자 참여는 또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아이디어와 자원의 폭넓은 축적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의 증거 기반을 강화하며(Bourgon, 2007), 규정준수를 선호함으로써 이행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수단적인 가치를 제시한다. 이것은 흔히 "정책 성과" 즉, 사회에 대한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과 일치한다. 정책 성과의 초점은 산출량이고, 

민주적 성과(또는 내재 가치)의 초점은 주로 투입 및 전체 프로세스에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오늘날 점점 더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결정 해법 

발견을 위한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가정은 198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고, 그 뒤에 

시험되었다(참고: Gray, 1989; Roberts and Bradley, 1991). 복잡성 증가와 거버넌스 과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는 효과적인 정치 대응 설계를 목표로 하는 그들의 노력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입력 없이는 실패할 운명이라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참여는 

점진적으로 또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로 구체화함으로써, 표준 정부도 이니셔티브자의 일부가 

되고 있다(OECD, 2009a, p. 24). 정책결정이 표준 관행으로 더 포괄적이고 참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이 증가하고 있다.  

OECD 내 축적된 경험을 보면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가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적임을 시사한다(OECD, 2009a, p. 27). 이것은 참여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이 전체적인 

민주주의 신뢰보다는 정책 프로세스의 정당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큼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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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질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의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목했던 바와 같이, "좋지 못한 관행, 피상적인 헌신과 가시적인 성과나 피드백 부족은 대중의 

냉소를 부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OECD, 2008). 그러므로 대중참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폭넓은 헌신이 없으면 정부는 자신이 추구하는 수단적인 이득의 수확에 계속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오늘날 점점 더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참여 관행의 확산 뒤에 더 수단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정해진 분야에 

정부 개입이 실제로 필요한지와 어떤 종류의 해법이 가장 적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과학전문지식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없음이 분명하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이득은 정보수집단계도 넘어 확대된다. 규칙제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면 규제기관에서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곤란, 비효율, 해법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대중의 참여는 규제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준수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규제의 효과가 개선되고 집행 비용이 감소한다(OECD, 2009b). 대중의 참여는 창의력과 

혁신 정책 증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정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규제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은 이 잠재적 영향의 평가를 위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참여 주장과 이득이 희망적이고 유망하긴 하지만, 설명할 예정인 바와 

같이 아직은 경험상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음 섹션은 이해관계자를 규제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접근법을 설명하고 시도된 

체계화를 설명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유형학  

이 섹션은 OECD 회원국의 규제 정책 설계에 따른 규제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는 접근법과 

우수 관행의 개요를 제공한다.  

더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노력이 증가한 결과,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OECD, 2013). 새로운 형태의 대중의 참여와 

관여가 이루어지면서 대표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책 결정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 새로운 방법이 열리고 있다. 세계에서 여러 규모로 더 많은 방법이 제안되고 일부가 

실험되고 있다(for an overview, see Bull, 2013, pp. 11-13).  

다양한 참여장치가 사회 내 이해관계자의 폭넓고 다양한 참여에 사용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장치들은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충분하게 정의되어 있어 

검토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들이 참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 사이클 단계에 따라 이 

장치들의 체계화가 제안되고 있다. 규제정책 사이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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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이니셔티브와 의제 설정  

2. 정책 준비와 설계  

3. 정책 이행과 모니터링  

이 섹션은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협의 또는 참여 등의 관여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도 

파악한다. 설명할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정책준비수준과 같은 정책 사이클의 동일한 단계 내에 

제공될 때조차, 정책 옵션, 입법 초안, 영향평가 등의 규제 제안의 여러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검토가 주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된 형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 제도화되기 

쉬운 임시 경험 또한 언급한다.  

정책의 시작과 의제 설정  

정책의 시작 및 의제 설정은 정책 개발의 첫 단계이다. 정책 대응이 보장될 수 있는 문제의 

존재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정책 프로세스의 시작은 정치적 프로세스의 특권이었다. 그 결과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조언은 대부분 무시되어왔다(Altman, 2013).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증가를 고려하면, 정책 조치의 시작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서 정부에 

아이디어, 제안 또는 요구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정책 시작을 촉진할 가능성을 대중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민투표, 청원, 국민발안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 유형이다. 통념과는 달리, 

직접 민주주의의 이러한 시민 발의 장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Frey et al., 2011. For a EU perspective, see for e.g., Alemanno, 2014). 그것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논의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제를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게 

한다(Blankart, 1992; Qvortrup, 2014). 이런 종류의 장치들은 대다수 OECD 회원국에 

있으며(Cuesta-Lopez, 2012),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 시민 의사결정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입법 장치는 각각의 법률 체계 내의 적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개요는 Roberts and Bradley, 1991).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공공정책 쟁점에 대한 유권자 투표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시민을 

포함시키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이다(자세한 연구는 Altman, 2011 참고). 국가의 법률체계에 따라,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주도하여 발의할 수 있고, 입법 또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발의될 수 있다. 국민투표는 정책 발의에 사용될 수 있지만, 협의 목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더 자주 사용된다(Qvortrup, 2014). 따라서 국민투표는 

여러 수준의 정책 프로세스에 개입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나타난다. 국민투표는 제도 변경(예: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칙 변경), 새로운 정책 채택[(예: 우루과이의 공익사업 민영화 또는 코스타리카의 미국과 

무역협정 승인 (Duran-Martinez, 2012)], 또는 헌법 변화(예: EU의 리스본 조약에 대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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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법적 지위(의무적 또는 자발적), 요건(서명 모으기 등), 중요성(협의 또는 법적 

구속)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원  

청원권은 시민이 정부에 잘못을 고치거나 문제를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리이다. 청원은 

반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지만, 청원권은 투표권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활용할 

공익단체 형성을 허용한다. 청원할 권리는 시민이 미해결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기 없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선출된 지도자에게 제공하고, 부정 행위, 낭비, 부패 및 무능력을 

노출하고, 공공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불만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 뒤 

입법 대응을 촉진한다.  

EU에서 시민은 유럽의회에 청원을 보낼 권리를 누린다.  

사실상, 모든 개인은 "EU의 활동 분야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유럽의회에 청원을 보낼 권리가 있다."7 그 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청원 위원회에서 다른 

유럽의회 위원회에 정보나 추가 조치를 위해 청원을 위탁할 수 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채택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 검토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자신의 입법 활동에 청원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백악관은 시민 청원에 대한 플랫폼을 설정하고 있다. 그 플랫폼은 "We the People"로 

불린다. 미국 시민은 짧은 발췌문 제출을 통해 청원을 개시할 수 있다. 30일 안에 25,000명 넘는 

사람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은 청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 전문가를 찾는다. 그 후 대응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이니셔티브  

정책 결정을 바닥에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은 "이니셔티브", 

또는 "의제 이니셔티브"으로 불린다.  

유럽의 극히 일부 국가만이 시민의 이니셔티브를9 예견하지만, 설명할 바와 같이, EU는 최근 

자체 장치인 유럽시민이니셔티브(ECI)을 수립했다. ECI는 세계 역사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첫 

번째 초국경적 수단이다. ECI는 최소 7개 EU 회원국의 100만명 시민들이 "시민들이 유럽연합의 

법적 조치가 조약 이행 목적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권유 받도록 했다. ESI는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려면 시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시민 위원회는 최소 7개국 EU 

시민으로 구성된다. 서명을 모으기 전에, 이 위원회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자신의 제안을 

등록해야 한다. 그 후, 주창자들은 유럽연합 전체에서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서명 모으기 시한은 등록 후 12개월이다. 그 밖에도 주최자는 7개 EU 

국가에서 최소한의 서명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단계들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할 주최자들을 접수한다. 위원회는 3개월 안에 그 

이니셔티브와 취하려는 조치, 조치를 취하는 또는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결론의 

전달을 시작한다. 그 후 주최자는 유럽의회의 공청회에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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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 2014년 8월 하순부터 단지 두 개의 이니셔티브만이 등록에서 위원회 접수 및 응대까지 

ECI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거쳤다.12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주와 지방 수준에서만 발견된다.13 24개 주에서 1개 또는 2개 

유형의 이니셔티브가 있으며,14 14개 주는 시민들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더 강력한 형태의 미국 이니셔티브가 캘리포니아와15 네브라스카16 등의 주에서 발견되는 직접 

이니셔티브다. 모든 이니셔티브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이니셔티브는 시민들이 청원에 

서명하여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시민 설계 입법 제안이다. 직접 이니셔티브를 시민들에 대한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서명 수를 모은 후, 그 제안이 그 주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 

앞에 승인과 제정 투표를 위해 바로 간다. 약간 약하지만, 간접 이니셔티브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서명을 모은 후 시민들이 그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주 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점만 

다르다. 매사추세츠와17 오하이오18 같은 일부 주는 추가 서명 모으기로 입법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다. 때때로 미국 법원은 쟁점이 결국 대법원에 항소된 Hollingsworth 대 Perry 

경우와 같은 투표 이니셔티브 및 국민투표에 대한 사법 심사를 행사한다.19 이 경우에, 

시민들은 동성애자 결혼을 금지하는 투표 이니셔티브에 대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법원이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EU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존재한다.  

 

박스 3.2. 전자 참여 

정책의 시작과 의제 설정단계에서 비교적 새로우면서 여전히 실험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방법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시민과 정치인을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서로 접촉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Demos@Work 프로그램에서, 시민 사회와 

유럽의 선출된 대표자들 간에 흡연의 악영향에 대한 논의 촉진을 추구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현재 카탈로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두 개 실험으로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예는 EU의 전자 위원회 프로젝트로서 10개 회원국의 시민들한테서 

제안과 질문을 모아 웹컨퍼런스 기술을 통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연구하는 유럽의회 회원에게 전달한다. 이 두 예는 모두 더 큰 

EU 전자 참여의 일부이다.  

출처: Koussouris, S., Y.Charalabidis and D. Askounis (2011), "A review of the European 

Union eParticipation action pilot projects", Transforming Gvoernment: People, Process 

and Policy, Vol. 5, pp. 8-19. 

 

정책 준비와 설계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을 전통적으로 주최하는 정책결정단계는 정책 준비와 

설계단계이다. 정책조치를 정당화하는 문제의 존재 설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이해 관계자의 

정보와 의견을 얻기 위해서는 대중의 감시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초안의 제안에 대해 연구한다.  

외부 입력이 정책 작성에 보내지는 방법이 참여 메커니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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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협의 장치로 구성된다.  

정책 준비 중 협의는 OECD 회원국에 잘 수립된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비판과 한계는 잘 

문서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협의를 중심으로 숙고된다(Woodfard, and Preston, 2001).  

   

대개 협의는 부처 웹사이트에 입법 초안 게시하여 이메일 또는 웹 형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형태를 띤다. 많은 국가들은 지속적인 모든 협의를 위해 이제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웹 포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협의는 정보와 협의라는 두 가지 참여 형태를 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협의절차는 대중에게 초기 정책 이니셔티브에 관해 알리고 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 참여유형들은 참여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다, ii) 이해관계자들은 

대개 상호 연결되지 않는다(그러나 자문단이나 참여 공공 위원회와 같은 일부 공공협의 형태는 

참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iii)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에 너무 늦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초안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조직은 전형적으로 협의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력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참여 장치를 예견하지 않는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장치와 이 도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습득된 

경험을 논의한다.  

정책 준비와 설계 시 이루어지는 공공협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예: 개방적 대 

폐쇄적)으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갖는다(입법 대 행정 행위). 예를 들어, 미국의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제안된 규칙들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면(즉, 이전에 채택된 법안의 집행 행위), 

이러한 EU의 협의 실천과 같은 다른 형태의 협의가 입법 과정에 주로 적용된다(Parker and 

Alemanno, 2014).  

공지 및 의견수렴  

공지 및 의견수렴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명료한 이해관계자 참여장치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뉴딜시대 동안의 연방기관 및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1946년 

공지 및 의견수렴이 행정절차법(APA)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규제 사용이 증가했다. 

이 이해관계자 참여 장치가 입법과정에 적용되지 않고 규칙제정에만 적용되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공지 및 의견수렴에 따라 거의 모든 연방기관의 규칙제정이 3단계 규칙제정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APA §553에 의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지배되고 있다.  

1. 기관은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NPRM)를 연방관보에 게시한다. NPRM에는 제안된 규칙 초안의 

간단한 설명과 의견 요청이 포함된다.  

2. 기관은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적절하게 수렴한다.  

3. 기관은 규칙을 설명하고 의견에 대응하는 전문과 함께 최종 규칙을 발표한다. APA 용어로, 

모든 최종 규칙은 "자신의 기준과 목적에 대한 간결한 개요"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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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의견수렴은 정보와 협의라는 처음 두 가지 형태의 참여를 달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NPRM은 일반 대중이 규칙에 대한 기관의 접근방식 관련 첫 공식적 경험을 제공하므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NPRM 자체에서 기관에 의해 정해진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이어 

바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대중 참여의 세 번째 형태인 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 제정 협상  

그러나 일부 공동창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참여를 협의과정에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지 및 의견수렴의 중요한 변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으로 불리며, 

선출된 이해관계자 대표와 정부의 규칙 작성자 간 직접 대화를 위한 포럼을 만들어 

규칙제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늘리는 한 방법으로 1990년대에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일부 기관에서 이 과정을 실험한 후, 명시적으로 이 과정을 허용하고 기관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1996년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법>으로 법이 성문화되었다. 21 

이 과정에서 외부 의장과 중재자가 소집되어 균형된 이해관계자 대표 그룹(공익 그룹, 업계 

이해관계자, 정부 규제기관) 회의를 주재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쟁점을 검토하여 내용 또는 

최소한 제안된 규칙의 주요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그룹은 어떤 한 이해관계자가 

지배할 수 없도록 사전에 균형을 잡는다.22 목표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합의 도달이다. 

협상규칙제정 위원회의 모든 본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각 회의 직후 구술된 내용이나 

자세한 의사록이 온라인에 게시된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기관은 그 합의를 NPRM으로 

제안하는 데 동의하며, 규칙제정 절차에 따라 합의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수렴한 후 기관은 그 의견들을 걸러서 최종 규칙 발의 전에 번경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변경할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도 기관은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 간 직접대화 

기회가 기관의 기술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 품질을 크게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와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 간에 관계와 신뢰를 구축함을 알게 된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은 규칙제정과정의 귀중한 도구 역할을 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과 같은 협의방식은 규칙과 법조항 수립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협업 

기법은 규제협력 대화의 거의 모든 종류에 즉시 적응할 수 있다. 협업 기법은 새로운 기준 

개발의 상호 인정에 대한 발표일 경우,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규제 협력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의 균형 잡힌 그룹의 소집이 단지 

필요하다. 이러한 기법이 어떻게 설정되든, 기존의 의사결정과정 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면서, 견실한 정보 교환이라는 이점을 가져온다.  

EU 협의관행 

"유럽연합의 조치가 일관되고 투명함"을 보장하기 위해 EU 법령의 유일한 발기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과 폭넓은 협의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다.23 EU 위원회가 

처음부터 일부 형태의 이해 관계자 협의를 수행해왔지만, 2009년 도입된 이 절차상 의무는 협의 

사례의 헌법 관련성에 대한 첫 인정이다. 녹서와 백서 보고서 작성과 같은 잘 알려진 사례에 

대한 신뢰는 이해 당사자 협의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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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 가이드라인(EU 위원회, 2009)에 따라, 이해 당사자와 협의는 

모든 영향평가(IA)에 예견되고 깊숙이 박힌다. 협의는 위원회의 최소 표준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26
   

이 구속력 없는 지침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명확하고 간결한 협의문을 

요구한다. 협의는 규제 문제의 성격 결정, 정책 목표와 정책 옵션 파악, 각 옵션의 비용편익 

평가 등 영향평가의 몇몇 고유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협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협의는 IA 초안과 제안 모두에 대한 작성 단계 내내 운영된다. 따라서 다음을 

결정하는 IA 지원 부서와 IASG에서 협의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협의의 목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요소(문제의 성격, 정책 옵션 등)  

  대상 집단(일반 대중 또는 특수 범주의 이해관계자 등)  

  적절한 협의 수단(협의 위원회, 전문가 그룹, 임시 회의, 인터넷을 통한 협의 등)  

  협의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간.  

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면 공공협의에 최소 12주, 회의를 위해 20일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8 가이드라인은 위원회가 접수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고려하도록 

권장하지만, 미국 체계와는 다르게, 이 가이드라인은 의견이나 위원회 대응이 규칙 본문의 

전문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IA 보고서에 반영될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는 IA 

초안과 부수 제안의 최종 결정 전에 협의를 통해 모인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회람한다.  

정책 개발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메커니즘의 가장 흥미로운 예는 

뉴질랜드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법안들이 의회의 심의를 위한 첫 독회 후 공개 

의견수렴이 개시된다. 대중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권장된 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법안의 사본을 재인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자에게 법안을 제출하고 증거를 

듣고 개정을 권장하기 위해 초대를 받는다.29  

 

박스 3.3. 뉴질랜드의 해양보호법 

뉴질랜드의 1971년 해양보호법은 낚시, 자재 채취, 준설 또는 자연 

환경을 교란하는 기타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MP As)의 수립을 

허용한다. 이 법은 오클랜드대학의 연구원들이 주도한 성공적인 로비 

운동 후에 제정되었고, 오늘날은 35개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추가 제안이 계획 과정 중에 있다(Ballantine, 2014). 해양보호법에 

따라 대학과 과학 조직과 같은 공공 단체는 MP As와 같은 보존 구역의 

제안이 허용된다. 그 외에도, 공개적으로 지명된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 사회 기반 계획 포럼은 그들의 지역 내에 MP As 수립을 

위한 독립적인 권고를 전달한다(뉴질랜드 보존부, 해양 보호 구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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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llantine, B. (2014), "Fifty Years On: Lessons from Marine Reserves in New Zealand and 

Principles for a Worldwide Network", Biological Conservation, Vol. 176, pp. 297-307, 

https://www.deepdyve.com/lp/elsevier/fifty-years-on-lessons-from-marine-reserves-in-new-zealand-an

d-zdyypbojmx; New Zea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Marine Protected Areas, www. doc. govt. 

nz/ conservation/marine-and-coastal/marine-protected-areas/consulting-the-community (accessed 13 

October 2014). 

정책 대화  

정책 준비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수단은 정책 대화로 불린다. 

여기에는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반드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쟁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한 표 주위에 모여 앉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그룹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박스 3.4.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에너지 합의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에너지 합의는 네덜란드 정부와 

48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2013년 서명되었으며, 네덜란드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추구하고, 에너지 사용 감축, 녹색전기 생산비율 증대,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정부와 이해관계자에 의한 10대 약속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합의는 이 합의의 

주창자이자 발기인인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자문 기구 

내에서 협상되고 서명되었다. 다양한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48개의 

다양한 조직이 협상에 참여했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조직들은 

환경보호조직에서 사용자 조직, 노동조합, 부문별 이익집단까지 

다양했다. 과학자, 정치인, 시민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와 협상에 

참여했다. 이 합의의 특징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먼저 회피하는 

공공정책체제 외부의 민간 당사자들에 의한 약속이었다. 

출처: Sociaal-Economische Raad (2013), Energieakkoord voor duurzame groei, 

www.ser.nl/nl/publicaties/overige/2010-2019/2013/energieakkoord-duurzame-groei.aspx 

(accessed 13 October 2014). 

이행과 평가  

이해관계자들은 규제정책 사이클의 최종 단계인 이행과 평가, 심지어는 정책 집행차원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행 및 평가 단계에 규제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직관적으로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정책 이행 참여는 이해 관계자에게 주인 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 정책 평가 

또한 규제의 실생활 영향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 참여 없이는 달성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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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정책이행 관여  

정책 이행 시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중 하나가 EU 공동규제 메커니즘이다. 더 나은 입법에 대한 

EU 기관간 2003년 합의에서 공동규제를 "EU의 입법 행위가 입법당국에 의해 정의된 목표의 달성을 

그 분야에서 인정된 당사자들(예: 경제 운영자, 사회적 파트너, 비정부기구, 또는 협회)에 위탁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EU, 2003). EU 문서를 단순화하고 입법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EU 기관들은 

규칙의 기본 요건 공표에 대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들로서 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은 목표 달성과 EU 텍스트의 세부사항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의 기여는 단순한 

협의를 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정된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는 서명 당사자 간(inter partes)에 

적용되지 모든 사람에(erga omnes) 적용되지 않는다.  

   

 

 

박스 3.5.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EU의 배출권거래제(ETS)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프레임워크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4) 

 그 목적은 온실가스배출 할당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시장도구들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산업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EU ETS는 "상한과 거래" 제도이다. EU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 총량에 대한 "상한"을 

정한다. 그 후 정확한 배출 허용량에 해당되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들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고 허가증을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허가증(배출권)을 받거나 구매하고, 서로 

거래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상한"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총 배출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업들은 배출 저감 기술을 구매하여 즉시 대응하는 

것과 허가증을 구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이행 

방법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4),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 en.htm (accessed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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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6. 호주 어업 관리의 "파트너십 접근법" 

호주어업관리청(AFMA)은 호주 연방 어장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 보장 책임을 진다. 그 활동 수행에서, AFMA는 정책 설계와 이행을 

위해 어업 관리자들이 과학자, 업계 대표자 및 보존주의자와 협의하여 

일하는 "파트너십 접근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관리, 업계, 과학, 환경 

대표자들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거의 모든 차원에서 개입한다. AFMA 

위원회가 정책 승인을 담당하지만, 관리 제도, 할당량 수준, 의도치 않은 

수량 및 기타 규칙 등의 규제 세부사항은 파트너십 접근법을 사용하여 

모두 정해진다. 파트너들은 또한 AFMA과 특히 어업에 관심이 있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연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Sociaal-Economische Raad (2013), Energieakkoord voor duurzame groei, 

www.ser.nl/nl/publicaties/overige/2010-2019/2013/energieakkoord-duurzame-groei.aspx 

(accessed 13 October 2014). 

이해관계자의 정책평가 관여  

규제의 실생활 영향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 참여는 사후 정책성과평가에 

귀중한 통찰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 조언을 완성하는 이 통찰들이 실제 영향과 정책성과를 

이해하는 데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매우 유익하다. 이해관계자 지식은 검토과정의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규제 검토를 더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협의메커니즘을 훨씬 넘어 규제대상 또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경험이 존재한다. 다시, 규제정책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단순한 협의에서 더 신중한 형태의 참여까지 다양할 수 있다. 평가과정의 

강력한 역할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더 강력한 소유 의식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더 

나은 평가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으론, 평가도구로 분명한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평가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목적인 '더 포괄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더 합법적으로 만들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는 그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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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7. 불필요한 요식 문제와 크라우드소싱 사용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요식 문제는 규제 개선, 유지 또는 

삭제에 대해 기업, 조직, 대중의 견해를 "크라우드소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접수된 의견은 2012년 11월까지 검토된 2300개의 규제 중 1100개에 대해 폐기 

또는 수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House of Lords, p. 14).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후, 이 견해들을 공공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수단이다(Afuah and Tucci, 2012, p. 355). 불필요한 

요식문제 프로그램에서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에게 일정한 시간 안에 규제의 

유용성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문제 규칙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의견들은 그 후 규제를 유지, 폐기 또는 개선 여부 평가에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크라우드소싱 사용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다(Lodge and Wegrich, 

2015, pp. 30-46). 크라우드소싱이 국가 공무원에게 규칙과 규제의 효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반 대중이 제공한 의견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신중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문제의 규칙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크라우드소싱의 사용을 방해한다. 그 밖에도, 자세한 규칙과 제한된 

규칙 적용으로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면서 대중의 참여가 부족했다.  

출처: House of Lords, Public Engagement in Policy-making, p. 14; Afuah, A and CL. Tucci 

(2012), "Crowdsourcing as a Solution to Distant 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7, p. 355; Lodge, M. and K. Wegrich (2015), "Crowdsourcing and regulatory 

reviews: A new way of challenging red tape in British government?", Regulation & 

Governance,pp. 30-46.  

 

규제 인식  

이해관계자들이 규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면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미래 규제 개혁을 알리기 

위해 규제기관이 규제 개선이나 변화가 알려지고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소비자법은 기업의 정보공시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잘 아는" 이상적인 소비자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행동연구를 보면 정보 

유용성 증가가 자동으로 정보를 더 아는 소비자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Helberger, 2013). 

반대로, 정보전달방법에 따라, 정보 공개는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관찰과 제한된 합리성 인정이 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행하는 한 방법은 소비자에게 필수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의 

양을 줄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 등의 사용자 친화 수단을 만들어 소비자 정보 요건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가 인지되는 방식을 알면 이해관계자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 

간의 잠재적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관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불필요하게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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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페인의 GMO 규제에 대한 최근 조사를 보면 스페인 식품 소비자의 약 절반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한 특정 GM 식품 허용 결정이 업계에 의한 압력의 결과로 믿으며, 

스페인 소비자의 1/3은 그 결정이 과학적 의견에 기초했다고 믿으며, 또 다른 제3자는 소비자 

선호라고 믿는다(Todt et al., 2009). 

대중의 규제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식조사이다.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정 사안들 관련 규제성과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음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모니터한다. 예를 들어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유럽연합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공공조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의 순서, 질문의 실마리, 복잡성, 

사회적 필요성 및 문화 차이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12b).  

유형학에 대한 결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메커니즘의 현재 부활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는 모든 정책과정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에 효과적인 공공참여에 무엇이 주요 장벽이었고, 장벽으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관계자 참여의 장애물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관행을 

평가하면 공공참여가 정책과정의 일부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전히 "효과적인 

협의를 위한 요구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OECD, 2010).  

이 섹션은 이해관계자 참여관행을 이행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들을 알아본다. 폭넓은 

확산 때문에 협의관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애물이 식별되었지만(Woodford and Preston, 2001, pp. 

349-352), 그 장애물들은 일반적으로 정책 사이클의 다른 단계에 존재하는 다른 참여수단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더 비판적으로는, 공공참여가 공공협의의 부족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않은 듯하다(Woodford and Preston, 2001, pp. 349-352).  

기존의 대중 참여 형태와는 달리, 이해관계자 참여관행에는 대중과 정책 입안자 모두의 

수동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점이 고려되었다. 투표와 청원서명 또는 여론조사 

응답과 같은 기타 형태의 공공참여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하는 것처럼 관련 사실과 정책 의미의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단순히 이해관계자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게다가 거의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선호사항을 표현하도록 하고 이는 반대 견해와 

논쟁을 자주 유발한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은 기존의 가장 익숙한 형태의 

공공참여와 달리, 이해관계자가 가능한 결과 범위를 고려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요약하면,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상당한 시간과 관심, 모든 사람이 갖지 않거나 그 대의에 

기여를 원하지 않는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참여는 투표와 같은 기존 형태의 공공 참여보다는 이해관계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내용이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도 적용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 독점권을 상실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사전에 이해관계자에서 



 

132 

나온 입력을 표현, 조정, 분석을 보장함으로써 이 참여 프로세스의 수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담스러운 속성이 대중과 정책 입안자의 참여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하지만, 효과적인 공공 참여와 개입에 대한 다른 주요 장벽이 존재한다.  

  인식 부족  

  낮은 참여능력 

  정보 과부하 및 포획  

  과거 기록에 따른 냉소 

인식 부족  

"인터넷은 시민에게 언제든 어디서든 정부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이 

선택한 도구이다"(OECD, 2001, p. 52). 따라서 OECD 회원국에서 대중에게 입법과 규제의사결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외가 아니다(Ubaldi, 2013). 그들은 일반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흔히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한 원스톱숍을 만든다. 

정부는 또한 다른 공식 형태의 통신을 언론매체에 민감하여 편리하게 대중에게 전달되는 기자 

회견을 포함한 언론 발표와 기타 성명문으로 보충한다. EU의 공식 저널과 미국의 연방관보와 

같은 국가 공식 공지 시스템이나 매체에 의해 전달된 정보 어느 것도 그 과정에 이해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개인 및 기타 소형 행위자에 대한 단어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언론에서 선택된 방법으로 뉴스를 보도하여, 전형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행하지만 맥락 제공이나 

참여 기회 설명 없이 대중에게 전달한다.  

낮은 참여 능력  

이해관계자 참여장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개시하는 이유가 포괄적인 정책 결정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있다. 로비스트와 전문가 외에도, 

정부가 작동하는 방법과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구성되는 방법을 행위자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이 지식 격차는 "낮은 참여 능력"으로 불린다. 낮은 참여 능력은 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요 단계에 따라 관계되는 기회가 이해관계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에 불충분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해관계자가 조치를 옹호하는 매체와 블로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정책 

결정에 관해 배울 때조차 그들은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진행 중인 

과정임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확산될 때조차 

이것은 참여를 촉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고 공공참여를 홍보할 기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 사람들이 

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참여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결합될 경우조차 두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일반적인 듯하다. 첫 번째,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OECD, 2009a, p. 16).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 언어장벽, 장애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무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참여 이니셔티브에 관여할 수 없다. (참고: OECD, 2009a, p. 49). 잠재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있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신뢰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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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반적으로는,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의 개인들 대부분이 정책 

쟁점에 대한 관심 부족을 정책 결정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침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OECD, 2009a, p. 50).  

정보 과부하 및 포획  

관료주의에 깊숙이 박힌 지배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관행은 매우 기술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서 사용자 친화적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정책 조치 발표와 체계, 이행 및 

모니터링이 전형적으로 장황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전에 언급한, 정책 입안자들이 

제안하는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는 미국의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NPRM)는 이해하려면 대학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장황하고 복잡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안의 영향에 관한 

정책 입안자의 예측을 설명하는데 규제영향평가 문서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다수 

데이터가 포함된 장황한 분석 문서이다.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한 성격의 문서는 폭넓은 

이해관계자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방해하여 거절하도록 한다. 더 비판적으로는, 

전문관료적 성격 때문에 이 문서와 절차들은 과다한 정보 사용과 관련 정보를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특권을 부여한다. 정보 포획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정책과정에 의해 영향 받는 당사자 수와 다양성을 줄여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한 편지, 전화, 공식 의견, 제안서의 계속 공세로 

전형적으로 해석된다. (Wagner, 2010, pp. 1325-1326). 정보 부하 및 포획과 결합된 인식 부족이 

위험하게 혼합되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에 아주 기본인 

다원적 엔진을 저하시킨다.  

과거의 기록에 의한 냉소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에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 과거기록 때문에 공공 참여 홍보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가 퍼지고 있다. 경험에 따르면 공공참여장치는, 

최악의 경우, 적자 모델(대중에게 어려운 아이디어를 파는) 또는, 기껏해야, 체크박스 실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협의는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많이 사용된다. 

일부는 참여가 장식으로 뿐 아니라 나쁜 정책의 치부를 가리는 정당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31  

공공참여 틀을 만들 때 실제로 상당한 조작의 여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행동 연구의 

통찰력에 따르면 협의과정은 질문 유형, 주어진 정보 내용, 이해관계자를 채운 방법, 참여가 

조장된 방법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소개를 위해서는, 참고: Kahneman, 2011; 

Ariely, 2008).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 정부가 미리 정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참여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아니다. 제3자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종하기 위해 참여 절차를 기로 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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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참여 정책의 위험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이전에 확인된 장애물은 특히 걱정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들은 이전에 확인된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반대될 뿐 아니라 더 즉각적인 

공평과 효력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효과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수단적 

이론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시작의 본질 가치는 폭넓은 견해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입력으로 보내는 것이다. 공평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효과적인 참여의 

실패 때문에 정책 입안자가 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안내해야 하는 "공익"을 확인하는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영향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라는 괴물을 

공급할 자원을 가진 당사자들은 자원과 행정 체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행위자를 희생하여 

이득을 본다"(Wagner, 2010, pp. 1325-1326).  

효과와 공평 문제는 모두 "이해관계자 실종" 현상에 의해 축약적으로 나타난다"(Farina and 

Newhart, 2013). 인식 부족, 낮은 참여 능력, 정보 과다의 결합 때문에, 정책결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과 소규모 

법인이 있다. 이것은 특히 그 입력이 전체 정책 사이클에 따라 정책 입안자에게 잠재적으로 

가장 귀중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실종이 세련된 이해관계자에 

기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가진 정책 결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이 실체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로비스트를 고용할 여유가 없더라도, "상황적인 

지식"으로 기여한다(Farina and Newhart, 2013, pp. 15-16). 이해관계자 참여 장치를 통해 보내진 

기존 지식과는 달리, 그들의 상황적인 지식은 이론적인 모델이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정책에 영향 받은 이해관계자의 풍부하고 미묘한 경험, 사례, 운영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상황적인 지식은 조직을 통해 이해관계자 행위에 의해 제공되는 더 

전통적인 입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실체들이 자신의 의제와 선호 사항들을 추구하는 

한(자신의 회원들로부터 자율적 인) 그리고 내부 참여 장치가 없는 한, 그들의 입력은 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범위를 숨길 때가 많다(상황지식의 심도 있는 분석은 Farina 

and Newhart, 2013, p. 16 참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은 다수여서 현실적으로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주요 장벽의 해결을 겨냥한 노력은 기존 이해관계자 

참여장치의 평가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장치들은 오늘날의 규제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많은 영감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목소리에 정책결정과정을 개방하자는 의도는 

환영 받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노력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인지적 및 운영상의 

문제를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행위자, 증거의 종류, 접수된 정보 차원에서 수집된 입력의 

범위가 더 넓을수록 그 입력들을 의미 있는 추론의 사슬로 결합하는 것이 더 힘들다.  

 정책 결정에서 ICT 사용을 둘러싼 많은 기대를 감안하면, 공공 참여에 대한 장벽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ICT 기술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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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  

ICT의 향상과 그에 따른 디지털 통신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매체의 영향이 규제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재고를 강제하고 있다.  

사람들이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방식을 만드는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여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의 수와 종류를 자랑하고 있다. 지식과 심의 공간, 

이해관계자가 행동하는 프로세스의 획득은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 영역 경험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신규 매체 지형에 의해 잠재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수 

관찰자가 인터넷의 민주화 작용 덕분에 디지털 도구들이 시민 생활 환경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동기를 가속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예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정부개방 운동을 강화하는 

이론적인 전제이다.  

정부개방 운동은 정책 입안자와 시민 간 참여와 협력의 대화를 생성하는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Evans and Campos, 2013, p. 173). 따라서, 정부개방 이니셔티브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에게 웹 2.032으로 

정의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33 이런 전제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국 정부 

디지털 전략>은 공개적인 정책 결정을 기본으로 하기 위한 "디지털을 기본으로(Digital by 

Default)"를 추진할 정부의 의도를 발표했다(영국 국무조정실, 2012a, pp. 5 and 37). 더욱더 많은 

국가가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다(Hong, 2013, pp. 346-356; Bertot et al. 2014, pp. 5-16; OECD, 2014b).  

웹기반 도구의 가장 큰 약속은 정부활동 접근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단순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청원이나 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는 작동하는지에 관해 

모든 세부사항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과 시민의 목적을 위한 신흥 

기술의 사용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처음부터 언급되어야 한다.  

공공 참여에 ICT 사용을 논의할 때, 두 시기 대중 참여의 디지털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세대는 "전자정부" 개념과 겹치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참여장치가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했다(McNutt, 2014, pp. 54-55; Farina and Newhart, 2013, pp. 11 and 15-16; Roy, 2006).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 종이 형태로 보관된 모든 자료가 온라인에 게시되었으며, 정부 차원과 개별 기관의 

웹사이트 수립을 통해 일반적으로 게시되었다(Evans and Campos, 2013, pp. 172-175). 그 밖에도 

협의 절차의 제출이 이메일이나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지금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모든 

기관의 블로그와 RSS 피드는 정보를 정부에서 대중에게 확산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질적으로, 이 발전은 전통적인 정부절차의 전반적 현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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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지만, 절차의 성격은 디지털 시대 

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태이다(McDermott, 2010). ICT 참여 메커니즘은 전형적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한다. 그에 따른 양자교환은 고도의 

전문용어의 사용이 특징이며 제한된 설명문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결과, 이러한 진척이 

정책과정에 대한 접근과 잠재적인 참여를 더 쉽고 더 편리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결정의 참여수준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는 데는 실패해 왔다(Coglianese, 2006, pp. 943-968; 

Balla and Daniels, 2007, pp. 46-67; Hertz, 2013; Evans and Campos, 2013, p. 178). 그 밖에도, 새로운 

주요 정책사건에 관한 정보 등 기본정보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극히 미미하게 증가한듯 

보인다(Pew Research Center, 2007).  

그 대신, 정책결정에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할 것이라는 희망은 주로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 

디지털화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참여 웹"의 새로운 기술과 사용 패턴은 참여의 본질적 

성격(McNutt, 2014, p. 54) 때문에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의 새로운 디지털화 시대로 가는 길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참여 웹"은 사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확장, 

등급 부여, 의견 제시하고 인터넷 앱을 개발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조정하도록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웹서비스와 새로운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앱에 근거를 둔다. 새로운 

웹소프트웨어 도구는 상업용 서비스 제공자와 비상업용 서비스 제공자가 웹상에서 데이터, 

메타데이터, 사용자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들 간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집단 

지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OECD, 2007).  

이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참여 메커니즘을 디지털화할 뿐 아니라 협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촉진하고 참여의 질을 개선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장치들을 바꾼다(참고: 

예,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2012). 이것은 블로그, 소셜미디어, 위키 등의 

비제도적 소통경로가 제공하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소셜미디어 정의는 아주 많고 몇몇 

분류법이 제안되고 있지만(OECD, 2007),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협업, 상호작용, 

공유를 허용하는 모든 온라인 도구나 앱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제안된 정책 이니셔티브에 관한 이메일이나 블로그가 잠재적으로 새로운 참여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전용 플랫폼과 위키가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인 

논평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35 초기 신세대의 참여 도구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는 공동 참여의 가장 분명한 참여 형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와 의미 창조에 

시민이 함께 직접 개입함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있다.  

여러 국가가 디지털 통신의 잠재력을 이용하고 유비쿼터스 성격에 의존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폭넓은 개방형 정부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이 새로운 참여유형들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참여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Bertot et al., 2010; Evans and Campos, 2013, p. 

178). 이것은 두 번째 디지털 참여메커니즘 세대가 이해관계자 측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37 

이 장치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환하고, 

협력하기를 선호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  

이 새로운 디지털 메커니즘 세대의 끊임없는 진화를 감안하여, 이 섹션에서는 특정 앱보다는 

일반적인 유형의 도구들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크라우드소싱, 와이파이, 사회적 

투표, 위키 및 그 외 참여 웹 앱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은 간략한 개요이다.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Google+ 등의 기존 소셜 네트워크가 대중의 참여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Aen Chun et al., 2010; p. l; Mergel and Greeves, 2013, pp. 14-15). 소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가상의 장소이다.36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효과적인 

참여홍보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유용성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상호작용과 공동생산 

가능성이라는 덜 명백한 이유들이 그 매력을 정당화한다. 전통적인 매체와는 대조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다중의 공동 논의를 약속하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한다(Mergel and Greeves, 2013, 

pp. 14-15).  

소셜미디어는 초기 비용이 적으며, 이해관계자에 방송하고 다가가기 위해 정부 서비스가 

점점 더 소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see, e.g., Snead, 2013, p. 56;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 Demos, 2014). 고위급 공무원(젊은 공무원뿐 아니라)은 이런 종류의 디지털 플랫폼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가 대중과의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 심의 목적으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듯하다. 정부와 공무원은 주로 

정보수집보다는 정보를 대중에게 주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대중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언론홍보활동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된 통신정책이 없고 공무원이 소셜 

미디어에 별로 친숙하지 못하고 관련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 이런 형식의 이해관계자 참여의 

잠재력을 줄어든다.  

크라우드소싱  

크라우드소싱이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디지털 혁명에 의해 개조되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온라인에 개방된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Howe, 2008; 

Brabham, 2010, pp. 1122-1145). 크라우드 소싱은 여러 용도가 있고 정책입안을 개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온라인 과정으로 시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잉여 인지자원을 보내는 것이다. 잉여 인지자원은 우리가 모든 필수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지적 자원을 말한다(Shirky, 2011). 이 현대적인 활동에서, 소통은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방법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소통은 이해 관계자 및 기관 쌍방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이런 참여의 형태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될 

정도까지 참여적이며, 그에 따라 누구든 그 정보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크라우드소싱과 

관계된 모든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송신자인 동시에 생산자이다. 그러나 크라우드 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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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공동 제작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현재 정책입안과정에서의 크라우드소싱은 생각의 

장을 만들기 것보다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모으고, 공유하게 하고, 그에 대해 논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밖에도, 크라우드소싱과 기타 디지털 참여도구가 "전통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세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들이 있다(Aitamurto, 2012).  

가장 자주 인용되는 정책결정 크라우드소싱 예는 2008년 금융 붕괴의 여파로 

아이슬란드에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때 크라우드소싱을 사용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크라우드소싱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불필요한 요식 문제로 인해(위에서 설명) 정부는 어떤 

규제가 개선, 유지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 조직, 대중의 견해를 크라우드소스했다. 

접수된 의견은 2012년 11월까지 검토된 2,300개의 규제 중 1,100개에 대해 폐기 또는 수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House of Lords, p. 14). 이와 유사한 실험이 영국에서 “관리 및 지원 백서와 

법안 초안”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받기 위한 두 개의 전용 참여공간을 통해 수행되었다(House of 

Lords, p. 14).  

사회적 투표  

사회적 투표는 시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에 투표를 허용하는 프로세스이다. 사회적 

투표는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수행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시민들에 

의해 가장 선호된 옵션을 반드시 선택할 의무는 없지만, 최종 결정을 채택할 때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박스 3.8. 사회적 투표: 시민들의 브리핑북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09년 취임했을 때, 행정부에서 시민들에게 

Change.gov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개월 동안 대중은 정책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를 권장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토론의 장에 참여했다. 이 

웹사이트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데 사용한 온라인 참여도구 중 

하나가 사회적 투표였다. 사용자들은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특정 쟁점에 대해 "투표"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총 140만표를 던졌다(Nam, 

2012, p. 16). 이 프로세스의 성과는 시민의 브리핑북 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Change.gov이 보유한 참여도구의 결과를 담았으며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Obama administration, 2009).  

 

출처: Nam, T. (2012), "Suggesting Frameworks of Citizen-Sourcing via Government 2.0",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9, Issue 1, pp. 12-20 at p. 16, 

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740624Xl 1001092; Obama administration (2009), 

"Citizen's Briefing book", 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citizens briefing book final.pdf 

(accessed 13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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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와 그 외 참여웹 앱  

정책에 대한 "위키" 접근법에 따르면, 위키는 정부의 전략을 계속 안내, 통지, 방향설정하기 

위해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추구하고 환영한 것이다. 여기서는 

접수된 대중의 견해나 논평의 양을 강조한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참여의 최종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시민의 불참과 사회 일부집단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 당면과제이다.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키와 정책결정에 시민사회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기타 새로운 형태의 협력 이니셔티브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된 정부가 

운영하고 일반적으로 양자적인 성격을 띠는 고전적인 하향식 접근법과 충돌한다(Papadopoulos 

and Warin, 2007, pp. 445-472, at p. 452.    

 

참여 장려 측면에서 ICT의 한계  

시민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정보와 행동 사이의 교차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디지털 분야에서 이 현상을 조사하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고: 예, 

Evans and Campos, 2013, pp. 172-203; Pasek et al., 2009, pp. 197-215; Zuniga et al. 2012, pp.319-336). 어느 

정도로 ICT가 새로운 목소리를 포착하여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폭넓게는, 시민참여촉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내재된 위에서 확인된 단점을 ICT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ICT를 정책결정에 통합하려는 모든 시도의 출발점은 인터넷의 민주적 성격에 대한 인식에 

있다(Shirky, 2008). 그러나 온라인 담화가 기존 참여의 불공평을 해결하기보다는 강화함을 

시사하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평은 기술 접근성(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지는 

않음)과 낮은 참여능력(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성에 관해 알지 못함)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불공평은 소셜 네트워크 내의 토론 다양성 결여나 제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Benhabib, 1996; Jung, Kim and de Zuniga, 2011, pp. 407-430). 토론 다양성은 지식 노출이 

선별적일지라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구축과정을 촉진한다(Hechter and S. Kanazawa, 

1997).  

공공참여에서 ICT 의존, 특히 "참여 웹"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잠재력을 이용하는 것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거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공 참여에 ICT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직문화는 ICT활용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도구들은 협력과 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부족으로 굳어진 문제를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OECD, 2009a, pp. 65 et seq.). 그러나 이 도구들은 전형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 교환을 참여를 위한 일반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참여의 현재 관행이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일부 실험이 예외이긴 하지만,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로 가능한 기술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디지털 기술을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로 웹 1.0 세계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는 참여 촉진에 더 혁신적인 도구인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실행할 때도 웹 1.0에 머물러 있다(McNutt, 2014, pp.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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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어려움은 다수의 참여 웹도구가 이미 사용 가능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증거를 보면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 관행을 재고해야 하며 데이터 중심의 개방적인 정부 

노력을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과 이유에 대한 상황을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Evans and Campos, 2013, p. 179).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의 디지털화 역량은 웹 1.0과 관련된 "방송 패러다임" 에서 웹 2.0과 관련된 "통신 

패러다임"으로 공공참여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조직, 문화, 행정적 의지에 달려 있다. 게다가 

추가적인 도전과제들이 정보 관리,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이 있고 새롭지는 않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더 심각해 진다.    

 

ICT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결론  

디지털 혁명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범위와 성격을 모두 파괴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참여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공공참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더 실험해야 

하지만, 증거를 보면 디지털 참여가 현재 발전단계에서 배제(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심의(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충돌(충돌과 분산된 견해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및 

소유(누가 그 활동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다수의 약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 예., 

Bertot et al., 2010; Dawes, 2009, pp. 257-264). 보다 더 중요한 것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일부 

유형의 디지털 참여의 수용하고 있지만, 이 노력의 배경이 되는 일부 기본적인 문제, 즉 정책 

입안자들이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1), 이 자료들이 사용되는 방법2), 정책결정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3),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4)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위 측면에서, 디지털 참여도구들은 다른 형태의 참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  

디지털의 역할은 특정 참여 메커니즘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논의 되고 있는 문제를 

따라가야지 앞서서는 안 된다. 디지털화를 할지와 디지털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활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디지털 참여 선택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기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잠재력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데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 

국가/시민 상호작용의 관리 모델에서 더 참여적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전자정부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Chadwick and May, 2003, p. 271). 이것은 공공행정에 있어 훨씬 폭넓은 과제이며, 

공공참여 쟁점을 초월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과성 평가  

대중의 정부 신뢰와 정책결정의 질은 참여장치의 활용 결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그 

노력들이 평가되지 않으면 감소할 수도 있다(OECD, 2001, p. 85; Ginsberg, 2011; Meijer, 2009).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을 설정할 때는 기대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참여의 설계와 이행에 공공자원이 활용되고 대중이 그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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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기대를 갖는 한, 정책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성공의 평가와 측정하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주요 과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 형태와 모두 관련하여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방법이다.  

공공참여가 건전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한, 어떤 정책에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이 성공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참여가 더 나은 정책결정이 목적인 한, 

성공은 참여가 더 나은 정책 성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아주 많은 공공참여 

형태와 메커니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성공과 실패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역사상, 참여도구의 유효성 측정보다는 참여도구 자체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평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그 결과, 공공참여에 상당한 

"평가 격차"가 존재한다. 참여관행을 수년간 실험한 후,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원과 장치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노력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OECD, 2001). 이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 모두에 적용된다.37 

오늘날 공공참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참고: 예, OECD, 2009a, p. 59). 

공공참여의 설계와 이행에 시민의 시간과 노력을 포함하여 공공 자원의 사용이 필요한 한, 

평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38 학습의 이론적 

근거가 있다. 평가는 관행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를 알려준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가 참여 장치가 공정하고 평등한 프로세스 실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 대상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프로세스를 기술, 설명, 예측하는 

것이면 평가에 행동의 구성요소도 있을 수 있다.39 요약하면, 참여 관행의 평가는 정책 입안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중(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사람) 등 관계된 모든 당사자에 중요해 보인다.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평가 노력에는 공공 참여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의 추적과 매핑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은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틀과 개별 규정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  

참여 평가에는 4대 어려움이 존재한다.  

1. 개념: 참여 개념의 복잡성과 가치 판단적인 성격  

2. 평가 방법: 합의된 평가법의 부족  

3. 평가 기준: "종말점"(즉, 최종 추구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공과 실패 판단을 위해 널리 공유된 

기준의 부재)  

4. 측정: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의 부족(Rosener, 1981, pp. 583-596).  

 

개념: 평가는 무엇이고 그 과제는 무엇인가?  

모든 형태의 평가에 정치적, 방법론적 도전이 따르지만, 동일한 참여관행 내에 공존할 수 

있는 매우 다른 평가관점 때문에 공공참여 분야에서는 특히 극심해 보인다.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들은 특정한 실천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키울 경우 "우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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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평가의 뜻을 정의하는 것은 특별히 시급하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될 때 이것은 참여 후원자가 그 성공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분석 프로세스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유효성 기준 없이 참여 실천에 대해 상대적으로 체계가 없는 분석과 

관계된 평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서술적 사례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한다(OECD을, 2005b).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시도 끝에, 참여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설명하겠지만, 이 파악은 참여활동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집중하는 더 명시적이고 합의된 평가기준의 확인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평가 방법  

수많은 공공참여 평가법이 존재한다. 주로 서로 다른 훈련관점 때문에, 그 방법들은 개념과 

방법 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법은 다음 3가지 접근법에 따라 분류된다.  

1. 사용자 기반 평가: 서로 다른 참여자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므로 평가는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2. 이론 기반 평가: 모든 공공참여노력에 규범적인 기준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3. 목표가 없는 평가: 어떤 사전에 설정된 목표도 추구하지 않는다. 문헌의 대부분은 사용자 

기반 평가 범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하는 또 다른 구분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간의 차이이다. 전자가 진행 중인 

참여활동을 연구하는 반면, 후자는 그 실천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결과평가는 

정의상 의도한 실천목표에 더 가까울수록 "선호된 것"과 바람직한 형태의 평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책과정에서 영향이 발생하는 방법과 시기뿐 아니라 "먼 결과"로도 불리는 

참여활동의 종료점(end points) 정의가 필요하다(예: 완료, 통합 또는 최종 결정 시). 그 밖에도 

참여과정과 그 밖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서 유래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사전에 추정한다. 이런 분석들에 착수하는 것의 분명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과정평가는 

실천의 결과 대용으로 종종 작용할 수 있다. 과정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참여활동은 

과정이 부정적인 경우의 것보다 좋은 결과에 더 공헌하는 듯하다.  

평가 기준  

명확히 언급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참여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한, 어떤 성과가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기준점이 없을 것이다"(Rowe and 

Prewer, 2004). 하지만 이 영역에서의 효과성은 쉽게 확인, 설명,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차원적인 속성이 아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누가 효과성을 정의하고 평가를 시작하느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참여활동에 관계된 다수의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참여평가연구를 검토한 결과 참여의 목적, 특징, 차원에 관한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Rowe and Prewer, 2004). 일정하게 동의된 유효성 기준을 찾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던 듯하다. 초기와 더 최근의 이론상 틀과 공공참여 전문가 및 대중에 의해 

파악된 다수 평가기준 중에 일부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Abelson et al., 2002, pp. 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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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대표성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참여적인 프로세스 설계  

  참여자의 이해와 지식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에 대해 개방적이고 쉬운 접근  

  프로세스의 정당성 

일반적인 평가 기준 파악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정책 입안자가 참여 실천의 

일부인 여러 시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포착하고 평가해야 한다.  

측정: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의 부족  

성공이나 효과성 정의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공공참여가 선언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지 측정수단 툴킷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참여자, 일반 대중 등의 다양한 관점의 실천 조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참여 유효성 측정에서 면접, 질문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한다(참고: 개요에 대해, Rowe and Prewer, p. 98). 다시 말해서, 참여자 

만족은 일상적으로 성공 기준으로 사용된다. 유감스럽게도 과정과 결과 모두의 품질에 대한 

훌륭한 대용물으로 인식됨에도, "수요 측면의" 만족은 훌륭한 공공정책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참여 만족은 상황에 크게 의존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동으로 

배제함으로써 참여활동의 실상을 포착하지 못한다. 측정도구개발 향상이 우선순위일 경우, 그 

도구들의 유용성 또한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 목표들에 대해 고려되고 가능하면 균형이 잡혀야 

한다(Abelson and Gauvin, 2006, p. 15).  

평가에 대한 결론  

공공참여 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틀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이고 실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나 방법론같은 몇몇 요인이 현재 상황을 유도했다. 

참여평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참여관행이 성공적으로 간주되도록 제시되는 데 필요한 

특성이 나타나는 듯하다.  

그 특성들 중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특성에 대한 기록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아마도 그 

관행을 누구도 성공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 권고사항 및 결론  

정책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게 비교적 새로운 과제이다. 이는 

그들 자체가 추구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책 프로세스 개방 필요와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에 

대한 합의 확산은 점점 OECD 회원국이 특히 급속한 ICT 개발 측면에서 전통적인 참여관행을 

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정책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장에도, 그 메커니즘은 정책 입안자 및 정치인의 일상적인 업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일관된 부분이 아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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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정책결정의 지배적인 모델은 "블랙박스" 내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며, 그 

블랙박스에서 정책옵션이 개발되고 단일 정부부처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공공참여는 정책 

개발 중 또는 정책이 전통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된 후 정책 아이디어 수용 평가로 제한된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이 제한적인 해석은 정책 프로세스에 "발언권을 갖는 것"에 대한 

대중의 기대 측면에서 점점 부적합함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공공참여관행의 많은 주요 

단점에도 책임이 있다.  

참여관행을 전체 정책 사이클에 통합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선 정책 입안자의 사고방식과 이해관계자의 사고방식 모두에 상당한 문화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 이윽고,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면 정부는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든 정책 사이클에 따라 

아이디어, 의견, 제안을 낼 수 있는 위치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위 분석에 대한 도면에서, 이 결론섹션은 OECD 회원국에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설계, 이행,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를 위해 일부 사전 정책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오늘날 이해관계자 참여관행의 주요 단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고사항  

이해관계자 참여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정부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넘어 가능하면 다음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상향식 이해  

정부는 이해관계자를 더 이상 정책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책의 수혜자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이해하면 공공참여가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닌 정책결정의 필수 요소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참여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가?"하는 질문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관계 개발에 집중하려면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하여 공공참여가 설계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는 시민들 스스로의 문제해결 역량에 의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내내 그 사용자의 규제 

인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실제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체크박스 활동을 넘어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을 귀중한 파트너로 전환시키기 위해 문제와 해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론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특히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부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맞춘 

경제적이고 유용한 공공참여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요약하면, 정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조건으로, 가능하면 가장 적게 대표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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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의 범위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내내 공존하려면 정책안 준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사이클의 상류(제안 초기 단계)와 하류(모니터링과 평가 단계) 모두로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 서비스와 참여  

공무원은 공공참여를 그들의 "일상업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공공 참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려면 공무원의 일상업무에 문화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정책결정 독점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표현, 조정, 분석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이 참여과정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참여과정 내로 유입된 의견과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아도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 입안자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도록 거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참여관행의 인식에 팽배한 

현재와 같은 냉소를 감안하면, 참여관행 후원자에 의한 이 약속은 그 성공을 위해 필수 

요소이다.  

이해관계자와 참여  

전형적으로 이해관계자 조직의 의견은 그들이 대표하는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에 들어가는 투입자료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내부 

참여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조직이 진정으로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달성될 수 없다.  

이해관계자 참여 장치  

모두 맞는 참여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도구 선택은 목적의 결합 (무엇을 위해서?)과 

행위자(누구), 맥락(어떻게?)에 의존한다. 

참여 프로세스는 가능한 범위까지는 정책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참여장치를 

설계할 때 질문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며 토론을 조장하는 방법이 투입과 프로세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설계  

이해관계자 참여장치 설계는 대중의 기대를 유혹하고, 권한을 주며, 관리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프로세스의 신뢰를 개선하려면 참여의 목적과 범위를 항상 

분명히 하고, 참여 활동과 최종 결정의 배경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의 피드백 장치를 예상해야 

한다.  

실험: 협의를 넘어  

   정부는 참여에 대한 노력을 단지 기존 접근법을 통한 통지, 협의, 참여 허용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보에 대한 "위키" 접근법에 따라 "공동 제작"기회들을 점차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전략을 계속 안내, 통지, 지향하기 위해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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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추구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참여의 최종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시민의 불참과 사회 일부 집단의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디지털 참여  

정책결정 시민참여의 민주화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에도, 디지털 참여는 기존 관행의 대체가 

아닌 보완이다. 참여 촉진의 성공은 정책 입안자와 대중의 필요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와 자원 

투자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공공참여 촉진에 ICT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자기 이해가 온라인 국가/시민 상호작용의 관리 모델에서 더 참여적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전자 정부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Chadwick and May, 2003, p. 271).  

평가사항  

모든 상황에 적합한 정책결정 참여관행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견실한 평가체계를 

통해 다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식별된 방법들은 각기 다른 참여상황에 

권장될 수 있다.  

결론  

이 보고서는 처방이나 이미 만들어진 해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이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는 

틀을 설계, 이행 및 평가할 때 직면하는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했다. 결국 모든 정부는 일반 

시민의 참여와 대표자들의 정책결정 사이에서 세밀한 균형점을 찾아 유지해야 한다. 어쨌든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효과적으로 장려되고 달성되어야 하지만,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과 책무는 정치와 행정 체제에 있다(특히 공공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미래는 정치와 행정 담당자들의 기회처럼 추가 기회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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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개방적인 정부 운동은 2011년에 개방적인 정부 파트너십 창안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 

이것은 자시들의 정부가 더 개방되고, 책임을 지며, 시민들에 반응하도록 헌신하는 국내 

개혁자들에게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 이후 OGP는 8개 국가에서 64개 국가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2. K. Holzinger (2001 ). 공공 책무 문제는 "미니공화국" 기법 사용으로 접근되고 있다. 선정된 시민 

그룹이 증거와 주장에 노출된 후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초대 받는다.  

3. 영국 국무조정실(2012b), p. 14에 의하면, "열린 정책 결정이 기본이 된다. 화이트홀에서는 정책 결정 

전문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다". 

4. UN 공공행정 용어집에 의하면, 참여 거버넌스는 "대의 민주주의를 우회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5. 이해관계자는 공통의 문제에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다. 여기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그룹 및 조직이 포함된다. 참고: 예, Gray (1989).  

6. UN 공공행정 용어집, "참여 거버넌스(Engaged  Governance)" 엔트리 

www.unpan.org/DPADM/ProductsServices/Glossary/tabid/1395/language/enUS/Defaul t. aspx.  

7. Article 227 TFEU.  

8. 이 이니셔티브의 예상 외의 성공을 감안하여, 서명 기준을 처음 5,000명에서 현재 25,000명으로 

높였다.  

9. 의제 이니셔티브는 요즘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10. 시민 이니셔티브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조약(TEU)11 §4 항,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24§1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행은 유럽의회 규제번호 211/2011와 2011년 2월 16일 유럽시민이니셔티브 

회의의 지배를 받는다.  

11. 유럽연합조약, 11 §4 항.  

12. 2014년 2월 28일, "우리 중 하나" 이니셔티브도 필요한 서명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추가 정보는 ECI 웹사이트에 있는 공식 등록부를 참고, http:// ec. 

europa. eu/ citizens-initiative/public/initiatives/finalised/ details/2012/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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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에서는 의원만이 법 초안 또는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 모두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으며, 시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입법 정책결정을 둘러싼 

관행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규칙제정은 오히려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폭넓은 기회를 특징으로 

한다. J. Gildersleeve, "Editing Direct Democracy: Does Limiting the Subject Matter of Ballot Initiatives Offend the 

First Amendment", 107 Colum. L. Rev 2007, 1437, at 1437.  

14. 미국의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추가 정보는 참고: Initiative & Referendum Inst., I & R Factsheet: What is 

the Initiative and Referendum?, 

www.iandrinstitute.org/new%20iri%20website%20info/drop%20down%20boxes/gui 

ck%20facts/handout%20-%20what%20is%20ir.pdf. 

15.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s 8 & 10, www.leginfo.ca.gov/.const/.article 2.  

16. Nebraska Constitution, Article III, Sections 2 & 3. 이 규칙들은 네브래스카 주에서 배포한 주 투표 

이니셔티브 가이드에 요약되어 있다,  

www.sos.ne.gov/elec/pdf/init ref.pdf.  

17. Massachusetts Constitution, Article LXXX, Section 2,  

https ://malegislature. gov /laws/constitution#cart081.htm.  

18. Ohio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 l(b),  

www .legislature. state.oh. us/constitution.cfm ?Part=2&Section=O 1 b.  

19. Hollingsworth v. Perry, 133 S.Ct. 2652 (2013).  

20. 일부 경우에, 기관의 사고에 대한 이전의 조사는 (선택적인) ANPRM에서 추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사전 공지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관심이 있는 개인들은 기관 직원을 만나거나 

이러한 개인들이나 법인이 기관한테서 받을 수 있는 물음표를 조사, 또는 산업 뉴스 보고서를 

추적하여 기관의 사고 과정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다.  

21. Pub. L. No 101-648 (codified at 5 U.S.C. §§ 561-590). It was made permanent in 1996.  

22. 기관은 형식적으로는 단지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하지만, 표의 모든 사람은 그 

기관이 그 날 마지막에 최종 발언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  

23. Article 11 (3) TFEU.  

24. 위원회 통신: "위원회와 특별 관심 그룹 간의 개방적이고 구조화된 대화", SEC/92/2272. EU 결정 

프로세스 참여에 관한 제도상 관행의 상세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은 Mendes (2011 )를 참고한다.  

25. 녹서와 백서 보고서 작성과 같은 잘 알려진 사례에 대한 의존은 이해 당사자 협의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다(참고: 예, Hoffman, Rowe and Turk, 2012).  

26. 강화된 협의와 대화 문화에 대해 - 위원회, COM (2002) 704 최종판에 의한 이해당사자들 협의를 

위한 일반 원칙과 최소 기준.  

27. 참고: IA 가이드라인 2009, p. 19.  

28.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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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뉴질랜드 의회, "의회 브리프: 선별 위원회", 의회는 어떻게 팩트 시트를 작성하나, 

www.parliament.nz. 

30. 이것은 규칙제정/정책결정의 본질과 중요성의 이해 부족과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참고: Farina and Newhart (2013).  

31. Submission by Involve to UK, ev 59.  

32. 통념과는 달리, 웹 2.0은 웹 처리 기술 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의사소통하는지를 말한다. 웹은 더 이상 발표 매체가 아니라 

의사소통 매체이다(McNutt, 2014, p. 52).  

33. 투명성과 개방적인 정부: 행정 부서 및 기관의 대표에 대한 각서, 연방관보. 연방 기관에 대한 

관리예산처(OMB)의 후속 각서는 "투명성, 참여, 협력"의 세 가지 개방적인 정부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기관에 개방적인 정부의 "초석"을 다룰 "개방적인 정부 계획"을 만들라고 4개월을 주었다.  

34. 초간편배급(Really Simple Syndication:RSS) 피드로 불리는 표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된 

출처로부터 콘텐츠를 끌어올 수 있는 웹 앱.  

35. IBM, pp. 9-10; McDermott, 2010, pp. 401-413.  

36.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거의 20억 명 시민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Facebook이고, 이어서 qZone, Google+, Linkedin, Twitter 순서이다. 참고: 

www.statista.com/statistics/27841 4/number-of -worldwide-socialnetwork-users/. 

37. 미국의 디지털 참여 노력 평가에 대한 개요는 Evans and Campos, (2013), pp.178-179를 참고하기 

바란다.   

38. 참여 관행 평가의 이론적 근거의 개요는 Abelson and Gauvin (2006), pp.3-4를 참고하기 바란다.  

39. Rowe and Frewer (2004), p. 85 in OECD evaluation.  

40.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평가 개요는 OECD (2014a), pp. 53-57를 참고하기 바란다. 

41. 이것은 OECD (2009a), p. 60에 발표된 OECD 조사 결과였으며 가용 논문 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참고: 예, Rowe and Frewer (2004), p.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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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미국에서 규제가 제정, 이행, 평가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장치들을 강조한다. 본 장은 규제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기회는 일반적으로 이해 관계자 측의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고, 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일반적으로 촉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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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규제는 미국에서 공공정책이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1 

연방정부기관들은 매년 수천의 규제를 발표한다(Carey, 2013, p. 5). 이들 중 다수가 통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최소 부담을 부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존 규제 요구사항을 줄이거나 없애지만, 

기관들은 매년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백 개의 새로운 규제를 

공표한다.2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우려는 규제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이 있다. 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규제의 경제 및 정치 파급효과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는 중요한 

수단이다(Coglianese, 2005, p. 40). 다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이해관계자가 규제정책 제정, 

예를 들어, "규제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의 심의과정"에 깊게 참여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Coglianese, 2005, p. 39). 이런 가능성들을 고려할 떄, 이해관계자 참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규제과정에서 부담하는 정보 제공 및 심의 참여의 원칙을 가져오는가?  

규제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중심 문제가 두드러진다 (Gormley and 

Balla, 2012). 첫 번째, 다양한 이해 관계자 관여 장치를 통해 누가 참여하는가? 두 번째,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두 질문 모두에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단일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에 따라 대단히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해관계자 참여 평가의 구성도 어렵다.  

이해관계자 참여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두 가지 평가 기준은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한 

가지 기준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양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구성이다. 예를 들어, 기업과 산업협회의 

대표는 소비자, 환경 운동가, 비정부기구(NGO)보다 더 자주 참여하는가? 개별 이해관계자들은 

조직 대표들과 반대로 어느 정도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가?  

한 측면에서, 민주적인 정책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Coglianese, 2005, p. 40).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좁은 범위의 

이익단체들의 개입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확실하고 

보편적인 평가기준과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다양성의 추가 증가가 

정보 제공과 심의 참여 측면에서 규제 과정에 거의 아무 것도 추가하지 않는다.  

규제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영향평가는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절차상 다면적이어서 구체적인 기관의 결정을 특정한 참여징후와 연결하기 어려운 규제과정 

내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수단이 이행된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규제결과 간 연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또는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력에 대한 더 많은 규범적인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예를 들어, 규제가 국민투표과정이 아닐 경우, 그러면 기관의 

결정을 알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표하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하는 참여가 어떤 역할(있는 

경우)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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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미국에서 규제가 제정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장치들을 강조한다. 우리의 검토는 규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기회가 있음을 예시한다. 그러나 이들 기회는 이해 관계자 측의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참가 장치는 일반적으로 심의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으며, 여기서 심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반영과 이러한 반영 

결과로 누군가의 우선권을 변경할 가능성이 특징이다(Bohman, 2000; Dryzek, 2002).  

규제권한의 기원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규제권한은 세 개의 정부기관으로 분할된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이 법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사법부는 법률 집행 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런 권력 분립과 이를 통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은 규제정책결정과 

규제과정 내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심적인 특징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의 과반수 투표로 입법 법령을 제정한 후 대통령 서명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초다수제로 이어진다.3 각 2년의 의회회기동안,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지만, 극히 

일부만 법으로 제정된다(GovTrack.us, 웹사이트). 2014년 9월 1일 현재, 113기 의회 임기가 약 4개월 

남았는데, 하원에서 6244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상원에서는 339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 중 현재까지 총 146개가 법으로 제정되었다.4 게다가 제정된 이 법 중 약 10%만이 규제에 

영향을 준다(Dudley and Wegrich, 2015).5  

규제 영향이 있는 입법 법령은 행정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직의 대부분은 

농무부(USDA) 및 운수부(DOT), 또는 환경보호국(EPA) 등의 행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내각 부서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감독을 받는다.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타 기관은 대통령에게서 

더 독립적이며,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도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기관은 면밀히 모니터 되고 의원, 판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종종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4.1은 가능한 법안의 의회 통과에서 이행까지 규제 개발의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강조한다.  

초기 단계에서 의회는 입법권을 기관에 위임한다. 이 위임된 권한의 성격은 법령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법령은 특정 규제조치가 행해질 최종 기한을 할당하고, 기존 규제가 재고되어야 

하는 빈도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에 따르면 노동부(DOL)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은 수십 개 규제가 공표될 최종 기한이 할당되었다(Batkins and Goldbeck, 2012).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어떤 법령은 기관들에 규제조치를 행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1970년 

대기오염 방지법은 EPA에 "충분한 안전 한계"와 함께 "공중위생 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기관에 폭넓은 기준 설정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준을 갱신할 

지속적인 책임도 부여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은 광범위한 법정 위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7 추가로, 정부 밖의 개인과 조직은 기관에 기존 입법권과 일치하는 규제를 개발하라고 

청원하거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에 실패하는 기관들에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Biber and 

Brosi, 2010, pp. 3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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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이해관계자 참여 및 규제과정 

 

 

 

 

 

 

 

 

 

 

 

 

 

 

 

 

 

 

 

 

출처: Dudley, S.E. (2014a), "Opportunities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U.S. Rulemaking," George Washington Regulatory 

Studies Center, 23rd September, http ://re gulatozystudies. colurnbian. gwu.edu/opportunities-stakeholder- participationus-re 

gulation  

 

규제조치 관련 정보는 다수의 출처에서 입수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법과 규제" 링크를 유지한다. 이 링크는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규제와 이해관계자 참여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8 연방관보는 행정명령 및 기타 대통령 문서뿐 아니라 연방기관과 조직의 

규칙, 제안된 규칙, 공지를 담고 있는 공식 일간지"이다.9 1994년에 발행된 연방관보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10 <연방 규정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는 일년에 두 번 

업데이트되는, 향후 및 진행 중인 규제조치의 온라인 목록이다.11 이 통합 의제는 제목, 

초록, 법적 권한, 공지사항, 규제의 예상 게시날짜 및 공개의견 수렴기간을 포함한 규제 조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조치가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또는 작은 법인들이나 국제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및 기관 담담자의 연락 정보를 제공한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통합의제와 함께 발표되는 연간 규제 계획은 기관의 우선순위와 중요하게 계획된 규제조치에 

대한 추가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의회는 규제를 허

용/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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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및 공개적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APA)은 1946년 제정 이후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규제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12 APA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공지 및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규칙제정이다. APA에 따라 기관들은 제안된 규칙 결정의 연방관보 게시에 대해, 다수의 

면제를 적용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이 공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면제에는 기관이 "공지 및 그것에 대한 공개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고", 외교나 국방과 관계된 

기관 조직 규칙과 쟁점이 포함된다.13  

모든 규제조치의 약 1/3에서 1/2은 제안된 규칙 결정에 대해 사전 게시 없이 공표된다(Balla, 

2005, p. 89; 미국 회계감사원, 2012, p. 8). 이러한 많은 면제 조치는 통상적인 문제여서 최소한의 

부담을 부과한다.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규제는 소규모 조치보다는 제안된 규칙제정이 

먼저 공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미국 회계 감사원, 2012, p. 8). 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치의 20% 

미만이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면제된다(Scherber, 2015).  

면제된 조치에 대해 기관은 임시 최종규칙과 직접 최종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Carey, 2013, p. 

13).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테러 공격과 같은 재난 시 기관들은 임시 최종 규칙을 통해 비상 

규제면제를 공포한다. 임시 최종 규칙의 경우, 의견수렴 기간은 조치가 공포된 후 시작된다. 

기관들은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영구적인 최종 규제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최종규칙 또한 의견수렴 기간이 수반되며,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주 이행계획의 개정을 승인하기 

위해 직접 최종 규칙을 일상적으로 공포한다.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한, 직접 최종 

규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되면, 기관은 그 규칙을 철회하고 공지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제안된 규칙결정 공지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규제 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가장 공식적인 경로이지만, 프로세스 내 다른 단계에도 기회가 존재한다. 이 

기회들을 표 4.1에 요약했다. 예를 들어, 기관은 규제 프로세스 중에 다른 맥락의 규칙 공포 

전에 대중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Balla, 2005, p. 79). 제안된 규칙 제정의 사전 공지는 기관들에게 

잠재적인 규제조치를 둘러싼 초기 아이디어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관에서 이전 의견수렴 기간 중 해결되지 않은 특정 쟁점에 관한 추가 정보를 구할 때 제안된 

규칙 제정에 관한 보충정보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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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규제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규제 프로세스 단계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입법 승인  

의회의 양원을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규제조치를 승인할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과 일할 수 있다.  

규제 발의  

통합 의제는 1년에 두 번 

온라인으로 게시되는 곧 

시행될 연방규제조치의 

공식 개요서이다.  

통합의제는 기관활동의 첫 공개 공지를 제공할 때가 

많다. 이것은 검색이 가능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로서 

대중이 관심 있는 근간의 규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제안 초안  

기관은 대안들을 분석하고 

규제 제안 초안을 

작성한다.  

규제 접근법을 위한 기술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종종 이 단계에서 추구되며, 가끔은 제안된 규칙 

제정의 사전 공지나 대상을 좁힌 질문을 통해 추구된다.  

소형 법인 영향  

1996년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 

(SBREFA)  

소규모 법인은 초기 제안 초안(EPA, 산업안전보건국,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적용할 수 있는)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의해 구성된 패널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 심사 

행정명령 12866.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OIRA) 공무원은 규제가 기관간 

심사 중일 때 요청 시 일반 구성원과 만난다.  

연방관보에 게재 

Regulations.gov에는 

제안된 규칙 제정, 최종 

규칙, 지원 문서에 관한 

연방관보가 포함된다. 

기관들은 규제의 모든 측면에 대해 공개 의견을 

권장한다. 의견 제시는 이해관계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최종 규제에서 고려되기 위해서 의견은 Regulations.gov 

등의 경로를 통해, 공공 기록에 제출되어야 한다.  

문서작업 부담 평가 

1980년 문서작업법(PRA). 

기관들은 3년마다 보고 요건(규제 준수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여)과 관계된 "부담”(시간과 비용)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최종 규칙 초안  APA 하에서, 기관들은 그들이 최종 규제를 개발할 때 

의견수렴 기간 동안 기록에 대해 제출된 공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 규제 심사 

행정명령 12866. 최종 

OIRA는 회의를 위해 최종 규칙 초안과 기회를 

심사한다.  

최종 규칙 게재  APA 하에서, 규제는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30일까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의회 심사 

1996년 의회심사법 

의회는 최종 규정을 뒤집기 위한 불승인 공동 결의를 

낼 수 있다(매우 드뭄).  

사법부 심사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최종기관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다.  

회고적 심사  행정명령 13563 및 13610은 기관들에 기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을 

공유하고 대중과 함께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Dudley, S.E. (2014a), "Opportunities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U.S. Rulemaking", George Washington 

Regulatory Studies Center, http://regµlatorystudies.columbian.gwµ.edu/opportunities-

stakeholder-participation-us-regµ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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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정의 초기 단계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사전 공지의 유용성은 기관들이 때때로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규제 쟁점에 대해 오랜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른 

표시에는 통합의제에 장기 조치에 대한 섹션이 포함되고, 그에 대해 기관들이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규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것이 있다.14 EPA에 규제 조치 

발의와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의 연방관보 게재 사이에는 거의 2년이 경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Cornelius and Furlong, 1992, pp. 113-138). 심한 경우, OSHA는 결정성 실리카가 규제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다(Dudley, 2014b, p. 7).  

규제과정 초기에 기관들은 법령과 행정명령에 의해 요구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 영향 분석, 소형 법인에 대한 영향,15 환경 영향 분석이16 

포함된다. 기관들은 종종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 개발 전에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 제안된 

규칙 제정의 사전 공지에 대한 의견수렴 외에, 기관의 공무원은 일방적 통신을 통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한다(Sferra-Bonistalli, 2014). APA에 의하면 일방적 통신은 "모든 당사자에 

합리적인 사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공 기록에 있지 않은 구두 또는 서면 

통신"이다.17 DOT 규제를 분석한 결과 제3자와 기관의 의사결정 간 일방적 접촉이 때때로 

규제정책 산출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의제 구축과 "의제 봉쇄" 장치로 작용하는 증거를 

발견한다.18 일방적 통신의 수용과 공개에 대한 기관의 정책은 아주 다양하며, 일부 기관은 

다소 관대하고 다른 기관은 상당한 제한 하에 운영한다(Sferra-Bonistalli, 2014, p. 5). 행정절차 

개선 담당기관인 미국 행정협의회 (ACUS)는 최근 "기관 인원과 일반인 사이의 비공식 통신은 

전통적으로 행정절차법(APA) 섹션4, 5 U.S.C. § 553에 따른 수행되는 비공식 규칙 제정 진행의 

중요하고 귀중한 측면이었으며, 그들은 "기관과 대중 모두에 대한 다양한 이득을 전달함"을 

최근 관찰했다"(행정협의회 권고, 2014a). 그러나 ACUS는 또한 투명성 부족이 규제 과정의 

완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모든 기관이 "NPRM이 발표된 후 실질적인 모든 서면 

통신이 적절한 규칙제정 명부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한 일방적인 통신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권장한다(행정협의회 권고, 2014a, 권고 2). 

기관 공무원이 규제과정 초기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한 가지 체계적인 방법은 

자문위원회를 통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정부 밖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구로 행정부 내 

의사결정자에게 "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및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19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지배를 받는 약 1천 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이다.20 FACA는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에 걸쳐 회원자격이 균형을 잡으라고 명령한다. 예를 

들어, 1974년 안전한 음용수 법에 따라 EPA에 자문을 제공하는 국립음용수자문위원회는 주와 

지방 물 기관, 상수도 및 기타 공급 기관 조직과 일반인 대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다.21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기관의 자문 의제 설정에 참여하고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의 내용에 대한 조기 토론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Balla and Wright, 2001, pp. 

799-812; Balla and Wright, 2000, pp. 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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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관보 게재 전에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효과가 있는 제안된 

규칙 제정의 공지는 예산관리국에 있는 백악관 기관인 OIRA에서 심사해야 한다.22 OIRA는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관성뿐 아니라 비용편익과 기타 분석적 근거에 대한 규제 조치의 

평가를 담당한다. 심사과정에서, OIRA의 정책 분석가는 추가 옵션을 포함하거나 구하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수정된 공지를 제안하기도 하며, 가끔은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상의하기도 한다.23 조치가 연방관보에 게재될 수 있으려면 OIRA가 기관 제출 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이다. 이 심사 과정에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닌 최종 규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OIRA 공무원은 심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회의 요청을 수락한다.24 이러한 통신은 기업과 

산업 협회와 정기적인 회의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만, 소비자, 환경 보호주의자 및 NGO와도 

발생한다.25 모두 OIRA 의 규제 조치 심사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해와 폭넓은 사회적 지지 층을 대표하는 회의이다.(Balla et al., 2011, p. 166).  

표 1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PRA 및 SBREFA는 규제 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초기공간을 제공한다. PRA는 기관에 "60일의 연방관보 공지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제안된 정보 수집과 관련된 공공 구성원 및 영향을 받는 기관들과 협의한다."26 발표기관과 

OIRA는 모두 다음에 대한 여론을 받아들인다: i) "제안된 정보 수집이 그 정보가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기관의 적절한 수행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ii) "제안된 정보 

수집 부담에 대한 기관 추정의 정확성"과 정보가치 향상 또는 보고 부담 최소화 방법.27 

기관들은 10명 이상의 일반 구성원한테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통제번호 형태로 OIRA 승인을 

얻어야 하며, 3년마다 통제번호를 갱신해야 한다.28  

SBREFA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시 게재 전에 영향 받는 소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실을 

통해 EPA와 OSHA 두 기관이 입력을 접수하라고 요구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새로 만들어진 CFPB를 중소기업지원심사(SBARs)가 

적용되는 기관들에 추가했다.29 미래 규제가 상당히 많은 소형 법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SBREFA는 제안된 규칙과 관련 기관 분석을 심사하기 위해 기관과 OIRA, 

중소기업지원실 대표자들과 함께 EPA, OSHA , CFPB 에 SBAR 패널을 소집하라고 요구한다. 이 

패널은 또한 중소기업 대표자들한테서 자문을 구하고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규제 

개발 중에 고려되어야 하며, 규칙 제정 공공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Dudley and Brito, 2012).  

이해관계자 참여의 사후공포  

규제는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30일 동안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의회는 

주요 규칙에 대해서는 최소 60일 기간을 요구한다.30 기관들은 연방관보에 완성된 규제조치를 

보낼 때 GAO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31 의회는 규제조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60일의 촉진 

절차에 따라 불승인 합동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32 비록 한 가지 조치인 경제에 대한 DOL 

규제가 불승인 결의 제정에 의해 무효화되더라도,33 의회는 수십 개의 불승인 결의를 도입했다.34 

일부 경우에, 불승인 결의 통과 위협은 기관이 규제 조치를 수정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Balla, 2000, pp. 4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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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규제조치의 요건에 대해 법원에서 흔히 교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EPA 

규정의 약 1/4이 법적 정당성의 도전을 받고 있다(Coglianese, 1997, p. 1298). APA는 다수의 근거에 

따라 법원에서 기관의 조치 무효화를 허용한다 (Dudley and Brito, 2012, pp. 48-50). 이 기준들에는 

임의의, 변덕스럽고, 헌법에 어긋나며, 법적 권한을 초과하며, 절차 요건에 따라 개발되지 않은 

조치들이 포함된다.35 사법 심사는 규제 과정 중 공개 여론수렴의 분석과 검토를 포함한 기관에 

의해 개발된 행정 기록을 크게 강조한다(Beck, 2013). 사법 심사에 따라 규제는 재고를 위해 종종 

반송된다.  

APA는 이해관계자가 기관들에 규제 조치의 발표, 수정 또는 철회를 청원할 기회를 

제공한다.36 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청원의 접수, 검토, 대응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37 청원 제출과 해결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기관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38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의 진화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은 "현대 정부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불린다(Kenneth, 1976, 

p. 65). 기관들에게 규제 공표 전에 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APA는 규칙제정과정에서 투명성 

측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기관의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APA는 

개방성과 공정성과 같은 원칙에 근거한 참여 환경을 수립한다.  

수십 년에 걸쳐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는 상당히 진화해왔다. 기관의 기본 공지와 여론 

수렴 템플릿은 유지되지만 추가 요소가 APA 요구 사항에 첨가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사법 

결정, 의회 입법,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제정되고 있다. 기관들이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대해 공공의 의견제출을 구하는 APA의 일반 요건이 기관들은 "중요성의 임계 요건"을 

통과시키는 의견에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법원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McGarity, 1992, p. 1 

400). 의회는 규제탄력성법(RFA)에서 기관들이 중요한 모든 규칙들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과 부담이 적은 대안을 조사하는 분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39 OIRA의 규제 심사는 현대 

행정법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로 불린다(Pildes and Sunstein, 1995, p. 3).  

어떤 면에선, 이 발전은 APA에 의해 만들어진  "유연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경직되고 

부담이 많은" 노력으로 변형되고 있다(McGarity, 1992, p. 1385). 이런 시각에 의하면, 기관들이 

사법부, 의회 및 대통령 검열을 통과하는 조치를 고안하기 위해 여러 해를 소비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McGarity, 1992, pp. 1387-1391). 그렇지만 이러한 예에도, 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느리지는 않은 속도로 계속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Yackee and 

Yackee, 2010, pp. 261-282).40  

공지 및 의견수렴 외에 기관들이 조치를 행하는 한 방법은 지침 문서 발표와 같은 경로를 

통하는 것이다. APA는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에서 "해석 규칙"과 "정책 강령"을 면제한다. 

이러한 문서가 법 효력을 지녀서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많다(Dudley and Brito, 2012, pp. 38-39). 지침 문서를 통해, 기관들은 이해관계자에게 기존 규제 

요건과 이행 관행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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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예산관리국, 2007). 지침 문서는 역사적으로 APA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해 다량의 의견 제출로 요약되는 이해관계자 감시가 가장 두드러진 

상황에서 기관들에 공지 및 의견수렴 외에 구속력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Hamilton and Schroeder, 1994, pp. 111-160). 공지 및 의견수렴을 회피할 

기회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특별히 큰 경제 영향이 있는 지침 문서는 발효 전에 APA 

요건을 적용한 이후 계속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줄고 있다(백악관 예산관리국, 2007)..  

여론수렴 과정  

규제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참여의 수단으로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의 지속적인 중심성을 

감안할 때, 여론수렴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측면들에는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의견 제출 및 게시  

역사적으로 이해관계자는 우편과 직접 전달을 통해 기관에 대중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은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에 계속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6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서, EPA는 이해관계자에게 철합금 생산 

배출 기준의 의견 제출에 대해 다수 옵션을 제공했다.41 이 옵션에는 우편, 팩스, 택배, 직접 

전달이 포함된다. 2011년 1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포한 행정명령 13563은 기관들에 의견 

접수 시 인터넷을 이용하라고 권장한다.42 이런 권장과 일관되게, 이해관계자는 Regulations.gov 

또는 지정된 EPA 이메일 주소로 제안된 철합금 기준에 대해 의견 제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론접수 관련 관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EPA 외에 두 개 기관에서 2014년 10월 6일 

연방관보에 제안된 규칙을 게재했다. 이 기관 중 하나인 USDA 농무부마케팅지원청(AMS)은 

이해관계자에게 우편, 팩스, regulations,gov.의 3가지 옵션을 제공했다.43 다른 기관인 

미국항공우주국은 이해 관계자는 Regulations.gov.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정했다.44  

행정명령 13563은 또한 정보의 "공개 교환"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여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개인과 조직을 포함한 규제 과정 참여자 시각이 기관의 최종 결정 전에 

공개한다. 기관들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 주요 장치를 통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EPA에 제출된 의견은 Regulations.gov을 통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기관의 인쇄 본에서도 볼 수 있다.45 AMS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유효하다.46  

의견수렴 기간  

APA는 최소 의견수렴 기간에 대한 법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행정명령 12866은 가장 

중요한 기관 공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정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13563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최소 

60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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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기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명령도 모든 상황에 대해 60일 의견수렴 

기간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행정명령 13563은 의견수렴 기간을 "타당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60일간으로 권장한다.49 법적 기한과 기관들이 신속한 조치에 

대해 내부 또는 외부 자극에 직면하는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 의견수렴 기간은 

기관들과 규제 과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50 

일부 기관은 6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간을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EPA의 의하면, 공지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전형적으로 60일에서 90일이다. DOT의 

정책은 6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허용하고 더 짧은 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51 

특정 기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관의 평균 의견수렴 기간은 39일로서, 최근 

대통령이 요구한 최소 60일보다 짧다(Balla, 20lla, p. 5).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공지의 평균 의견수렴 기간은 45일이다(Balla, 201 lb).  

여론수렴 규모  

규제가 개발되는 현재 환경을 감안하면,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가? 가끔, 이해관계자는 기관의 공지에 대해 

공동으로 수십만 또는 수백만개의 의견을 제출한다. 예를 들어, 연기 없는 담배와 기타 

제품을 포함하는 담배 정의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의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로 79,286개의 

의견을 접수했다.52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제안된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백만개가 

훨씬 넘는 의견을 접수했다(Nagesh, 2014). EPA는 발전 장치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제안에서 250만개의 의견을 접수했다(미국 환경보호국, 2014, pp. 1352-1354). 

이처럼 비전형적인 다량의 규제절차 외에, 이해관계자는 기관의 공지에 대응하여 

얼마큼의 의견을 제출하는가? 대부분의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의 

의견이 접수된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국의 식기 세척기에 대한 에너지 보존 기준 

설정의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70개 의견이 접수되었다.53 

클린턴 행정부 시절 3개 기관이 발표한 11개 규칙에 대한 중요한 분석을 보면 268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된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가 없었다(Golden, 1998, p. 252). 이 규칙들에 

대해 제출된 의견의 중간값은 12였다. 다른 공개적 의견수렴 연구도 유사한 결과였다. 

1996년 14개 기관들이 발표한 42개 규칙 분석을 보면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의견의 중간 값은 19였다(West, 2004, p. 79). 1995-97 및 2001-2003의 두 3년 기간 

동안 DOT에 의해 완료된 463 조치 분석을 보면 평균 13개 의견이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대응하여 제출되었다(Balla and Daniels, 2007, p. 57).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s)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가 훨씬 쉽고, 그에 따라 의견 제시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본 장의 뒷부분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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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유형별 참여  

전체적인 의견 제시 수준 외에도, 공지 및 의견수렴의 현저한 측면이 이해 관계자 

유형에 따라 의견 제시가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측면에서 중심 쟁점은 규제대상 법인과 

업계 이익단체가 소비자와 환경보호론자, NGO에 비해 의견 제시에 얼마나 더 적극적이냐 

하는 것이다. 증거를 보면 비즈니스 조직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회 부문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 드물지는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 동안 3개 기관이 발표한 11개 규칙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분석을 보면 기업의 참여가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지는 않았다(Golden, 1998). EPA와 미국고속도로안전관리국에서 발표한 규칙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2/3에서 100%가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개별 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 

기관들의 공지 대다수에 대해, 시민 이익단체들은 단 하나의 이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의해 회람된 규칙제정공지에는 시민과 기타 

NGO는 비교적 다수가 의견을 제출했고, 기업과 무역협회, 기업연합에서는 참여가 적었다. 

마찬가지로 DOT 및 DOL 내부 기관들에 의해 발표된 30개의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 

분석을 보면 57%가 넘는 기업에서 의견을 제출했다(Y ackee and Yackee, 2006, p. 133). 

비기업 및 비정부 관계자는, 비교해 보면, 22%의 의견을 차지했다.  

보다 최근에는 제안된 규칙제정공지가 소비자, 환경 보호론자, NGO로부터 다량의 

의견을 발생시킨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의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는 2012년 

제안에 대해 EPA에서 접수한 절반이 넘는 의견을 더 엄격한 기준을 주장하는 개인, 환경 

조직에서 제출했다.54 OSHA는 결정질 실리카의 허용 노출 수준을 낮추는 제안에 대해 

1675개 의견을 접수했는데, 그 중 1/4은 제안의 엄격성에 반대하는 건축업계 고용주와 

직원이 제출했다.55 

의견 제출 시기  

이해관계자가 일반적으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 기간 마감 직전까지 

기다린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한 전문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단체들은 "조직 간 

대응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전문 의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를 위한 자금 

지출을 허용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대형 조직일 때가 많다"(Lubbers, 2006, p. 297). 

의견수렴기간 직전에 제출된 의견은 기관의 의사결정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추후에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조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방어된다. 이러한 비판에 노출되더라도, 의견수렴기간 초기에 제출된 의견은 

이해관계자에게 의제를 설정하여 의견수렴 기간 중 기관의 결정자에 의해 고려될 주장과 

증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를 보면 가장 많은 제출이 집중되는 시기는 의견수렴기간 마감일이다 (Balla, 20lla, p. 

31). 약 1/5의 의견이 마감일에 제출된다. 1/3의 의견이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과 마감 전 

3일동안 제출된다. 다른 극단에서는 약 제출의 20%가 의견 기한 50일 이전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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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율은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Balla, 20 Ila, p. 31 ). 개인들이 제출한 약 

1/4의 의견이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과 마감 3일 전 중 하루에 제출된다. 조직에서 제출한 

의견은 제출의 50%가 이와 같은 날에 제출되었다.  

의견 회람과 대응 의견수렴 기간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한계 중 하나는 소통이 

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로의 이해관계자측의 정보 제공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 내 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은 의견의 적시 회람과 응대 

의견수렴 기간의 활용이다.  

의견수렴기간 중 의견의 적시 회람은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주장과 의견을 조사하고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DOT는 Regulations.gov 제출 후 8시간 내 

의견 게시가 목표이다.56 FCC와 같은 기타 기관은 모두 제출 후 서둘러서 인터넷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alla, 20 11a, p. 15).  

의견 게시 분석을 보면 의견이 Regulations.gov에 평균 14일 후에 게시되었다 (Balla, 

2015). 의견의 약 1/4이 접수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게시되었다. 절반이 넘는 의견이 제출 

1주 내에 게시되었다. 의견 게시의 적시성은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난다. DOT 의견은 

평균 4일 내에 게시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USDA 내 기관인 미국동식물검역소는 

전형적으로 의견을 8일 내에 게시한다. EPA는 게시 기간이 38일을 의미한다.  

기관들은 때때로 이해관계자에게 대응 의견수렴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응 의견수렴 기간은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부가되어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을 넘어 연장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지정된 기간이다. 대응 의견수렴 기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회람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이 정보에 

대한 대응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람에 대해 "의견 제출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으면 의견들이 더 집중되고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Lubbers, 

2006, p. 312).  

대응 의견수렴 기간을 직접 경험한 FCC 공무원에 의하면, 대응 의견수렴 기간은 

의사결정자에게 이해관계자 선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초기 의견 제출을 

장려한다(Balla, 201 la, p. 12). 예를 들어, 대응 의견수렴 기간의 존재를 감안하면, 

이해관계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낮다.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관한 주장과 증거와 이상세계에서 어떤 점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결과인지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구별의 이유는 대응 

의견수렴 기간이 사실적 및 분석적 근거에 대해 도전 받는 가능성까지 처음의 접수를 

개방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견에 응답하는 것에 관해서, FCC 공무원은 쟁점들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로 좁혀질 때는 대응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이 제출들이 처음 의견보다 

더 바로 유용할 때가 많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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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영향  

연구를 보면 여론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유기농 제품 시판에 대한 규제 조치에서, USDA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에 대한 수십 만 개의 

의견을 접수한 후 도매 변경을 제도화했다(Shulman, 2003, p. 255). 농무부 장관에 의하면, "유기농 

농부와 소비자가 우리 국가 표준을 거부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Shulman, 2003, p. 255).  

연방선거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재무부에 의해 행해진 3개의 규제조치 분석을 보면 

기관들의 반응성은 의견에 포함된 정보의 정교함에 비례하여 발생한다(Cuellar, 2005, p. 414). 

정교한 의견은 규제조치의 법적 토대에 대한 지식, 논리적 주장 제공, 제출되고 있는 의견과 

직접 관련된 법/정치/경험 정보 등의 다수 특성으로 구별된다.  

기관 의사결정자가 정교한 의견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응한다는 이 발견은 자연적으로 

기관의 응답성 규모에 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일반적인 문제로서,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규칙에 대해 기관이 만든 변경은 "작고 고통스러우며, 혁신적이고 추가적이기보다는 

줄이는 경우가 많다"(West, 2004, p. 67). 클린턴 행정부 동안 3개 기관이 발표한 11개 규칙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분석을 보면 제안된 규칙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 변경되더라도, 단 한 개 

공지만이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Golden, 1998, p. 260). 

우리의 연구를 보면 제안된 규칙에서 도매 변경은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중 드물었다(Shapiro, 2007).  

소비자, 환경 보호론자, NGO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보다 규제대상 법인과 업계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 

정도가 상이하다. 일부 연구를 보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도한 비즈니스 영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Golden, 1998, p. 262). 이러한 제한된 영향의 한 이유는 비즈니스 이해는 

내부적으로 흔히 나뉘어서 기관 의사 결정자에게 명확한 압력을 발휘하지 않은 점이다. 다른 

연구를 보면 대조적으로 "기관들은 비즈니스 의견제시자가 표시한 희망에 맞추어 최종 규칙이 

변경되는 듯하지만,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에서 표현한 선호에는 맞추어 변경하지 않는 

듯했다"(Yackee and Yackee, 2006, p. 135). 이러한 차이는 의견제시자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 

반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의 상대적 정교화의 함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혁신  

최근 수십 년간, 규제과정에서 두 가지 혁신이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본적인 변형을 

보장해왔다. 이 수단들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과 ICT이다. 이 두 수단 모두에 대해, 실제는 

기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했다.  

협상된 규칙제정  

제안된 규칙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대한 한계는 기관의 제안이 

개발되고 의사결정자의 견해가 굳어진 후 의견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제출된다는 점이다.57 

규제과정에서 조기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더 신중하고 깊게 참여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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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법은 협상을 통한 규칙 제정이다.58
 <1996년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의 성문화된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에서, 기관들은 제안된 규칙에 대한 합의도출을 맡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위원회 

설립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5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위원회의 구성원에 신청함으로써 기관 공지에 대응한다. 일단 기관에서 협상된 

규칙제정과정을 수립하면, 위원회 회원들은 회원 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규칙안을 고안한다. 

일단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면, 기관은 협상된 결정을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로 게재한다. 그 후 

이 공지는 일반적인 공지 및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따른다.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의 장점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는 후속 공지 및 의견수렴이 

신속하고 특별한 일 없이 통과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제안된 규칙제정공지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공동심의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견수렴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견을 거의 

만들지 못하며, 그 결과, 기관들은 규제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특정 통계의 관점에서, 협상된 규칙이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의견수렴기간과 연관되고 공포 후에 

상대적으로 적은 소송제기가 예상된다(Harter, 1982).  

일부 측면에서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경험은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는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을 높은 품질의 정보와 규제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학습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Langbein and Kerwin, 2000). 심의 참여의 이득은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에 

참여한 후, 정부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다른 이해관계자가 취한 입장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분명하다(Langbein and Freeman, 2000). 이런 이득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이 기관에서 

규정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규제 공포 후 이해관계자 소송의 확산을 줄인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Coglianese, 1997, pp. 1255-1349).  

수십 년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기관 의사결정자의 협상 준비와 참여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든다는 부분적인 이유로 기관들은 정기적인 기준으로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Lubbers, 2008; Kerwin and Furlong, 2011). 게다가 규칙 개발에 대한 이 접근법이 분석요건 

충족을 위해 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할 능력을 줄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OIRA 공무원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에 일반적으로 저항해왔다(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센터와 Bertelsmann 

Stiftung, 2011). OIRA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아서 과정의 대표성을 훼손할 것을 또한 걱정한다.  

정보통신기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주요 수단으로서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감안하면, ICT가 규제과정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관심이 

주어졌다. 한 관점으로 볼 때, 심의결정과정에서 정보참여와 이해관계자 참여의 수단으로 모두 

인터넷이 참여를 약속한다(Coglianese, 2005). 한 정책 결정자가 말했듯이, "기술이 모든 미국인과 

표현할 의견에 대한 정부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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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규칙제정은 자주 폐쇄적이 되는 과정을 민주화하며, 관심 있는 시민이 우리 모두 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 형성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Balla and Daniels, 2007, p. 47).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은 인터넷이 "공지 및 스팸"의 비용이 들고 효과가 없는 사이클에 의존함으로써 

규제과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한다" (Noveck, 2004, p. 441 ).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기술과 규제과정 간 관계가 규제와 참여 맥락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Shane, 2004, pp. xi-xx).  

기술과 규제과정 간 관계를 평가할 때, 두 개의 폭넓은 ICT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종류는 기존 종이 기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Coglianese, 2005, p. 41). 예를 들어,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와 최종 규칙은 수년 동안 연방관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60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전에 연방관보는 일보 게재 인쇄본을 구독하는 도서관에서만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택배와 우편을 통해 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던 이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여론수렴은 기관 웹사이트와 Regulations.gov 등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주로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기능을 디지털화한 ICT가 규제과정에 대한 공개 접근과 

이해관계자의 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ICT는 규제과정양상의 본질을 변형시킨다(Coglianese, 2005, p. 43). 예를 들어, 

이러한 변형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규제과정에 포함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심의 관여를 

심화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ICT의 변형 효과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DOT가 의견수렴 제출과 보관 체계를 온라인으로 옮길 때, 기관에 의해 접수된 의견 총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Skrzycki, 2003). 그러나 이런 증가는 각기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수만 개의 

의견을 접수하는 주로 제안된 규칙 제정의 두 외부공지의 존재에 의해 주도되었다(Balla and 

Daniels, 2007). 의견 제출을 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 기간으로 비교하면, 

의견의 전체 분포가 놀랍게도 유사하다. 의견의 중앙값은 인터넷 이전은 12개이고, 인터넷 

이후는 13개이다. 대부분의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는 두 기간 모두 100개 이하의 의견을 

접수했다(Balla and Daniels, 2007).  

일반적으로 의견양에 대한 ICT의 주요 영향이 대량의 의견을 유달리 접수하는 제안된 규칙 

제정 공지 맥락으로 표현된다. 이전 시대에는 수만 또는 수십만 개의 대량 의견 운동이 가끔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1년에 의료자금조달청에서 연방관보에 메디케어 의사 서비스 요금을 

게재했다(의료자금조달청, 1991, pp. 25792-25978). 약 95,000개 의견이 이 공지에 대한 대응으로 

접수되었다(Balla, 1998, p. 666). 더 최근에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A 및 FCC를 포함한 

기관들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규제 조치에 대해 1백만이 넘는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ICT는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심의성격을 기본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있다. 연구를 보면 전자 의견이 전통적인 종이 기반 의견보다 정보 찾기,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검토, 설정된 입장 변경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측정된 것보다 더 신중하지 않음을 

시사한다(Schlosberg, Zavestoski, and Shulman, 2007, pp. 37-55). 신중함의 결여는 조직된 이해 그룹에 

의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시작된 대중의견 제시운동이 특히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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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수 프로젝트가 공지 및 의견수렴 프로세스와 여론수렴 방식을 보다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형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Regulations.gov에서 규제 문서와 명부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ls)를 제공한다.61 이 APl들은 사용자들이 regulations.gov와 

통합된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앱은 "대중이 기관들의 규제문서와 규제과정 중 

제출된 관련 여론을 활용하여 연방 규제 프로세스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보장한다.62 Docket Wrench는 Sunlight Foundation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앱 중 

하나이다. Docket Wrench는 사용자들이 수백 만개의 규제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 Docket 

Wrench는 텍스트로 유사 문서를 함께 그룹화하여 이익단체에 의해 조직된 여론운동에서 얻어진 

의견 중에서 중복된 의견과 고유하고 실질적인 의견과의 구분을 쉽게 한다.63  

기관들은 규제과정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수천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EPA 단독으로 수십 페이지와 피드를 

운영한다(Herz, 2013). 웹 2.0을 향한 이런 전환은 지식이 "널리 사회에 확산되고 공무원이 확산된 

지식 접근에서 도움을 얻는”,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 정부 제안서에 의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관들의 노력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피드가 기관의 정보 전달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상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Herz, 2013). 다시 말해서, 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정보수집이나 규제과정에 신중한 참여에 대한 소셜미디어 관심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  

규제의사결정 관련 가장 정교한 앱 중 하나는 Regulation Room이다. Regulation Room은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정도 및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과 웹 2.0기술을 적용한 

코넬 로스쿨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이다.65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 게재 이전에 Regulation Room은 

전통매체와 소셜미디어 모두를 통해 이해관계자일 가능성이 많은 개인과 조직에 

광고한다(Solivan and Farina, 2013). Regulation Room은 자체 웹사이트에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의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폭넓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 Regulation Room은 

또한 제안된 규칙제정 공지에 관해 온라인 토론을 시작하고 사회를 본다. 이 토론 말미에 

Regulation Room은 토론의 핵심내용을 문서에 담아 공공의견으로 기관에 제출한다. 이 접근법을 

통해 Regulation Room은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유형을 늘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신중한 참여를 촉진한다. Regulation Room이 각종 웹 2.0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이행에 상당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Regulation 

Room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총 6개 규제조치에 적용되고 있다.66 일반적으로 ICT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도 공지 및 의견수렴 과정은 지금까지 전자규칙결정 시대에 들어선지 20십 년간 

근본적으로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행 및 집행  

대체적으로, 규제를 제정하는 기관이 이행 및 집행도 담당한다. 기관들은 규제 대상기관들이 

규제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전용 집행 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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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PA는 위반에 관해 규제대상기관에 통지하기 위해 시민행정조치를 활용한다. 

이러한 미준수가 계속되면, 기관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67  

규제집행은 연방기관과 주 정부 간 협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EPA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품질표준(NAAQS)을 설정한다.68 주는 자신의 관할권에서 NAAQS를 준수를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과 전략을 확인하는 주이행계획(SIPs)을 개발해야 한다. SIPs는 

공개 의견수렴 기회를 포함한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고 최종적으로 EPA 승인을 

받는다.  

거의 모든 주요 환경법령은 일반 시민이 연방법원에 규제기준 위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69 이러한 조항은 "규정상 위임된 의무 이행실패에 대해 EPA의 

관리자에게 뿐 아니라 연방법률을 위반한 민간 당사자에 대한 개인 소송을 허용한다." (Adler, 

2001, p.46) 그와 같은 소송은 60일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EPA가 이미 소송대상에 대한 

집행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면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다(Adler, 2001, p.47).  

기관 규제의 회고적 검토  

다수 법령과 행정명령이 공포 및 이행 후 규제를 검토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했다. RFA는 

기관에 중소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10년마다 심사하도록 요구한다." 최소한 카터 

대통령 이후에는 규제가 분석 원칙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라고 기관에 지시했다. 예를 들어, 행정명령 12866은 각 기관에 

"규제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고, 부담이 적거나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더 잘 맞게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가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중요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다. 추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A는 기관들에 규제와 연관된 

보고부담에 대한 공개 의견을 3년마다 구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기존 규제의 영향평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OIRA는 이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규제의 비용편익에 관한 자체 

연례보고서에서 2002년 기존 규제에 대한 대중의 조언을 구하여 총 316가지 개혁사항을 담은 약 

1700개의 의견을 접수했다(백악관 예산관리국, 2003). OIRA는 이 공개지명절차에 따라 약 100개 

규제를 개정하기 위해 기관들과 일하고 있다(Graham, Noe, and Branch, 2005,pp. 101-148).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기관들에 "구식의 효과없고,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칙들에 대한 회고적 분석을 추진하고, 습득된 내용에 따라 수정, 간소화, 확대 또는 

철회할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72 이 행정명령에 대응하여, 기관들은 2011년 

회고적 검토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그 뒤에도 대중이 회고적 분석에서 

이득을 얻을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 공개안건목록, 웹페이지, 

및/또는 이메일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ACUS, 2014c). 오바마 대통령은 2년 후에 이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관 규제의 회고적 검토에 대한 공공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규제정보관리실[OIRA]과 협의하여 기관 대표에 의해 결정되기 위해) 회고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적절한 수정에 관한 공공의 제안을 요청해야 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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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회고적 규제평가 추진 노력에 대한 초기평가를 보면 기관들의 "회고적 

검토는 행정명령에 요청된 회고적 분석과 측정에 대해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업무와 함께 

평소 비즈니스 관리를 주로 반영함을 시사하고 있다(Lutter, 2012). 분석과 이해관계자 참여 

모두를 포함한 회고적 검토는 초기 규제 개발에 대해 확립된 관행보다 확고하지 못하다(Dudley, 

2013). 한 연구자가 관찰한 바와 같이, "오늘날 회고적 검토는 1970년에는 미래 분석으로서 

임시의 대체로 관리되지 않은 검토이다." (Coglianese, 2013, p. 59). ACUS는 규제의 회고적 검토를 

제도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권고에는 회고적 검토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개발, 

내부적인 것을 포함한 규제조정에 대한 역할 강조, 공공 참여가 포함된다.74  

결론: 현재와 향후 몇 년간의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 민주주의는 특수한 이익단체에 영합하지 않고 사회전체의 불안을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투명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규제정책 결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OECD는 "공식 

협의과정은 규제 투명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하면서,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규제 설계와 효과에 관한 피드백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때 고려되도록 보장함을 관찰했다. 

규제의 투명성은 규제안에 대한 정당성을 구축함으로써 준수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규제의 효과가 개선되고 집행비용이 감소한다" (OECD, 2009).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개발과정은 투명성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다수의 폭넓은 기회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조치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해 행정부 기관에 처음 위임된 권한에 따라 행해진다. 규제의 내용은 

허용법령의 용어와 규제분석을 위한 행정원칙, 대중의견 검토에 대한 절차상 규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기관들은 일반적인 문제로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된 규정과 행정기록에 

대한 기본 최종 규칙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지 및 의견수렴 중, 제안된 규칙과 

대안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근거 모두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제정 기관은 집행과 규제 효과의 회고적 

검토 촉진의 책임이 있다.  

거의 70년간 공지 및 의견수렴과 다른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도화되었음에도, 

미국의 규제정책 결정에는 도전과제와 기회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NPRM이 제정될 무렵, 

기관은 자신이 제안한 규칙 초안에 매우 중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후에 그 규칙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Parker and Alemanno, 2014, p. 47). 게다가 

여론은 정보 제공을 주로 지향하고, 그 결과, 규제과정에 신중한 참여를 극대화할 만큼 실천되지 

않는다. 이전에 강조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규칙제정공지 게재와 의견 제출 기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좁은 접점을 가지므로, 대다수 의견이 의견수렴 기간 말일이나 말일에 

근접한 날에 제출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입장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제한된 이러한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는 최종 규칙이 그들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내다보면서 의견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Dudley and Gray, 2012). 이러한 대중의견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신중한 참여를 육성하기보다는 법적 문서의 역할을 한다. 결국은, 이러한 법적 

문서는 규제 결정을 완성하려는 기관 공무원에게 별로 유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Elliott, 1992, pp. 

1490-1496).  

ICT는 규제정책결정에 지금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확산된 지식의 지혜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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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신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지향하도록 조장한다. 기관과 

이해관계자는 규제과정의 공개소스 업무흐름을 활용할 수 있다(Balter, 2014). Git75와 같은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는 협력적인 위키와는 달리 개인들이 정보와 해석을 추가, 정리, 갱신, 

교정하여 서로간에 기여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참여는 공지 및 의견수렴 

프로세스의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 운영되며, 특히 기관과 이해관계자 입장이 굳어지기 전에 

규제 개발 초기에 운영된다.  

정보 제공과 신중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모두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할 강한 잠재력이 있는 

경우의 다른 규제과정 분야는 규칙이 공포 및 이행된 후 이에 대한 회고적 검토이다.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회고적 규제 검토에 대한 오래된 행정 요구사항을 보강하고 

기관 규칙의 영향에 대한 정보 교환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포부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회고적 검토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기존의 "정당화되지 않은 부담과 

비용" 감축을 강화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징후가 있다.76 하지만 회고적 검토와 특히 이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21세기 민주주의에 의해 옹호되는 투명성과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필요를 충족하는 미래 규제의 설계와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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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규제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히 적용하는 법과 정책의 이행, 해석 또는 

규정하거나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 요구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미래 요율, 임금, 

기업 또는 금융 구조 또는 그의 재구성, 가격, 시설, 기구, 서비스 또는 그것들에 대한 할당 

또는 가치의 할당, 비용 또는 회계, 전술한 바에 대한 부담 관행이다.  www.archives.gov/federal-

register/ laws/administrative-procedure/55 l.html.  

            2. Carey  (2013),  p.  11. 행정명령 12866에 정의된 바와 같음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t),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1993년 

9월 30일 발표되었으며, "중요한"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화 1억 달러 이상 경제에 대해 

연간 영향이 있거나 중대한 방식으로 경제, 경제의 한 부문, 생산성, 경쟁, 직업, 환경, 공중 

보건이나 안전, 또는 국가, 지역, 또는 부족 정부와 지역 사회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심각한 모순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취하거나 계획한 조치를 방해하는 조치, 

복지권, 보조금, 사용료, 또는 대출 프로그램 또는 그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조치, 법적 의무, EO 12866에 규정된 대통령의 우선순위 또는 

원칙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또는 정책 쟁점 제기할 수 있는 조치" 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센터는 연간 기준으로 제정된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규제를 추적한다. 

http://regulatorystudies.columbian.gwu.edu/reg-stats. 

3.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의회에서 2/3의 투표에 의한 부결이 필요하다.  

4. 도입된 법안 정보와 제정된 법은 다음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thomas.loc.gov/home/thomas.php. 

5. 이 숫자는 제정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 규제의 영향이 없는 법은 유용1)과 다리와 

우체국의 이름 짓기2)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6. www.law.comell.edu/wex/clean air act caa.  

7. 의회에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의 기존 권한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요구한다.  

8. 참고: 예를 들어, "법과 규제" 링크 www.epa.gov. 

9. www.ofr.gov/Catalog.aspx? AspxAutoDetectCookieSupport= 1.  

10. https://www.federalregister.gov/. 

11. www.reginfo.gov/public/do/eAgendaMain. 

12. www. archives. gov /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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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553.html. 

14. www .reginf o. gov /public/ do/ eagendahistory? operation=operation get publication&s 

howstage=longterm&currentpubid=201404. 

15. 이러한 영향평가는 RFA에서 요구한다. www.sba.gov/category/advocacynavigation 

-structure/regulatory-flexibility-act.  

16. 이러한 분석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Pub. L. 91-190, 

42 U.S.C. 4321-4347, 1 January 1970, as amended by Pub. L. 94-52, July 3, 1975, Pub. L. 94-83, 9 August 

1975, and Pub. L. 97-258, § 4(b), 13 Sept. 1982).  

http://ceg.hss.doe.gov/laws and executive orders/the nepa statute.html.  

17.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5 51.html.  

18. 주와 연방정부는 "가장 큰 범부의 일방적 참여의 39%를 대표하고,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비비즈니스/비정부 행위자는 각 31%의 일방적 통신을 차지한다. Yackee (2012), pp. 373-393. p. 

387.  

19. 연방 자문위원회법  

www.gsa.gov/graphics/ogp/without annotations r2g-b4t Oz5rdz-i34k-pr.pdf.  

20. www.gsa.gov/portal/content/101010.  

21. http://water.epa.gov/drink/ndwac/. 

22. 이 요구사항은 1981년 2월 17일 제정된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991(1981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codification/executive-order/12291.html)에 의해 확립되어, 1993년 

9월 30일 제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866(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t)에 의해 유지되었다.  

23. 저자의 경험. 최종적으로 기관들이 공지 및 의견수렴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24. 이 회의들은 행정명령 12866의 ( 6)(b )( 4) 섹션의 공개 요건의 지배를 받는다.  

25. OIRA 외부 통신은 다음에 문서화되어 있다. www.whitehouse.gov/omb/oira meetings/.  

26. www.gpo.gov/fdsys/pkg/PLA W-104publl3/html/PLA W-104publl3.htm.  

27. 44 U.S.C §3506(c)(2)(A).  

28. 44 U.S.C. §3507(a)(3).  

29. 중소기업지원실에서는 자체 웹사이트에 SBAR 협의를 열거하고 있다. www. s ba. gov I 

category/ advocacy-navigation -structure/regulatory-policy/regulatoryflexibility-act/ s brefa.  

30. 이 요구사항은 1996년 의회심사법(CRA)에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www.law.cornell.edu/uscode/text/5/part-I/chapter-8. 주요 규칙은 한 가지 정의되는 특징이 최소 

미화 1억 달러의 연간 경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과 유사하다. 

www.gao.gov/legal/congressact/cra fag.html#3.  

31. 기관들은 이 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하지는 않는다. Copeland (2014 ).  

32. 이 권한은 CRA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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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ww.gao.gov/legal/congressact/cra fag.html.  

34. www.gao.gov/legal/congressact/cra fag.html.  

 35.  www.law.comell.edu/uscode/text/5 /706.  

36.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553.html. 

37. www.acu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86-6.pdf. 

38. ACUS는 현재 청원 문제를 조사 중이다.. www.acus.gov/researchprojects/petitions-rulemaking. 

39. RFA 본문은 다음에서 이용할 수 있다. www.gpo.gov/fdsys/pkg/statute- 94/pdf/statute-94-pg 

1164.pdf.  

40. 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소는 규제 활동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http://regulatorystudies.columbian.gwu.edu/reg-stats. 

41. https://www.federalregister.gov/ articles/2014/10/06/2014-23 266/national-emission-

standards-for-hazardous-air-pollutants-ferroalloys-production. 

42. www.gpo.gov/fdsys/pkg/FR-201 l-Ol-21/pdf/201 l-1385.pdf.  

43.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10/06/2014-23 739/patents-and-other-

intellectual-property-rights#addresses. 

44.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10/06/2014-23 739/patents-and-other-

intellectual-property-rights#addresses. 

45.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10/06/2014-23266/national-emission-

standards-for-hazardous-air-pollutants-ferroalloys-production. 

46. https://www.federalregister.gov/ articles/2014/10/06/2014-23 5 24/irish-potatoes-  

grown-in-colorado-and-imported-irish-potatoes-relaxation-of-the-handling-regulation. 

47. 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48. www.gpo.gov/fdsys/pkg/FR-201 l-Ol-21/pdf/201 l-1385.pdf.  

49. www.gpo.gov/fdsys/pkg/FR-201 l-Ol-21/pdf/201 l-1385.pdf.  

 50.  https ://www.federalregister.gov/uploads/2011/0 lithe rulemaking process.pdf.  

51. 미국 운수부, "The Informal Rulemaking Process." 

http://regs.dot.gov/informalruleprocess.htm#What%20are%20the%20legal%20reguir 

ements%20for%20the%20informal%20rulemaking%20process. 

52. 이 의견들에 대한 분석은 Docket Wrench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Docket Wrench는 사용자들이 

의견, 의견 제출 일정, 의견들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Regulation.gov 내 정보를 토대로 

구축된다. 

http://docketwrench.sunlightfoundation.com/docket/fda-2014-n-O 189.  

53. http://docketwrench.sunlightfoundation.com/docket/eere-201O-bt-std-0011. 

54. http://docketwrench.sunlightfoundation.com/docket/EPA-HO-OAR-2011- 0660/similarity/cutoff-5 

O/document-13 826.  

55. http://docketwrench.sunlightfoundation.com/docket/OSHA-2010- 0034/similarity/cutoff-90/document- l 

026.  

56. www.regulations.gov/#!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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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는 제안들이 공개 및 의견수렴 전에 정기적으로 기관과 

논의한다. 그러나 이런 상호 작용은 의견제시 기간 중 의사소통보다 더 투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규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8.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은 규제 협상, 또는 "reg neg."으로도 알려져 있다. 

59.www.epa.gov/adr/regnegact.pdf. 

60.https://www.federalregister.gov/. 

61.www.regulations.gov/#!developers. 

62.www.regulations.gov/#!developers. 

63.http://sunlightfoundation.com/press/releases/2013/01/31/sunlight-foundation-debuts- 

docket-wrench/. 

64.www.whitehouse.gov/the press office/Transparencyand Open Government.  

65.http://regulationroom.org/. 

66.http://regulationroom.org/. 

 67.  http://www2.epa.gov/enforcement/enforcement-basic-information. 

68.www.epa.gov/oar/urbanair/sipstatus/overview.html. 

69.참고: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Clean Air) Act, 42 U.S.C. § 7604(a) (1994);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Clean Water) Act, 33 U.S.C. § 1365(a) (1994);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42 U.S.C. §9659(a) (1994);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EPCRA) 42 U.S.C. §11046(a)(l) (1994);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42 U.S.C. § 6972 (1994); 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 300j-8 (1994 & 

Supp. IV 1998);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5 U.S.C. § 2619 (1994). The one major environmental 

statute without a citizen-suit provision is 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7 

U.S.C. § 136 et seq. (1994).  

70.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regulatory-flexibility/602.html. 

71.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72.www.gpo.gov/fdsys/pkg/FR-201 l-Ol-21/pdf/201 l-1385.pdf.  

73.www.gpo.gov/fdsys/pkg/FR-2012-05-14/pdf/2012-11798.pdf. 

74.ACUS Recommendation 2014-5 ~ Retrospective Review of Agency Rules, https ://www. acus. gov 

/research-projects/retrospective-review-agency-rules, December 2014.  

75.http://git-scm.com/. 

76.행정 명령 13 610.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 docs/microsites/omb/eo 13 610 identifying a 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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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규제의 사후평가: 개념과 국제 관행의 개요  

Lorenzo Allio 저 1 

 

본 장은 규제정책 사이클 내 사후평가 위치와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목적을 조사한다. 본 장은 평가의 이해와 정의를 논의한 후 사후평가를 

수행한 국가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장은 사후평가 체계를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와 원칙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  Lorenzo Allio는 스위스 alliolrodrigo 컨설팅의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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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책 및 규제개입 평가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런 중요성은 규제개혁의제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으며, 사후 

이행평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이사회의 2012년 권고> (OECD, 2012a)는 권고가 이행된 후의 규제 개입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본 장은 OECD가 이해하는 사후평가를 정의하고 전체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내에 그 

사후평가의 위치를 부여한다. 이 장은 <2015년 OECD 규제정책 전망>에 대한 기고이다.  

본 장은 일반적인 사후평가와 특별한 규제개입평가의 일부 이유를 학계, 실무자 및 OECD 

논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고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 장은 사후평가 사례를 논의하여 

정부가 그들의 규제체계로 사후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사후평가의 성격에 대한 섹션 참고).  

실제 사후평가에 대한 섹션에서는 사후평가의 성격을 조사한다. 개념의 정교화로 이 섹션은 

도구가 같은 경우와 도구가 다른 경우의 규제평가가 일반 정책평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한다. 그 밖에도 이 섹션은 적절함, 유효성, 효율성, 실용성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평가틀"을 설정하는 개념적, 실무적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사후평가 수행 경험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며 정부내 부서별, 기관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섹션은 규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OECD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와 

장치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섹션에서 고려한 설명에 대한 맺음말과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현상 파악, 심도 있는 검토, 간단하고 포괄적인 일몰 

검토 및 자동 검토 요건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문별 법적 체계나 개별 규제에 대한 누적 

규제 영향의 평가 또한 검토될 것이다. 이 섹션은 이 접근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국가별 사례들로부터 과제와 

교훈을 확인하고 공통 해법과 새로운 동향을 약술한다.  

위 분석에 의지하여, 본 장은 사후평가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에 대한 사전 정책 조사결과를 

일부 제공하고 그 요인들을 주류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191 

 

규제정책 사이클의 사후평가  

평가의 정의를 향해  

일반적인 용어로, "평가"는 무언가의 장점, 진가 또는 어떤 가치, 또는 어떤 과정의 결과물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Scriven, 1991, p. 139). OECD 정의에서는 평가를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정책, 규제, 조직, 기능, 프로그램, 법, 

프로젝트 등)의 중요한 측면과 그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라고 말한다(OECD, 

2004a:4).  

정책과 규제 개입에 적용할 경우, 평가활동은 실제 이행(사전) 전, 이행 중(중간) 또는 이행 

후(사후평가)에 일어날 수 있다. 법의 효과와 영향이 직간접 노력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행 후 뿐이다. 게다가 법은 상황이 변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후평가는 정책과 규제과정의 필수 단계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도입될 때 

사후평가는 사이클의 최종 단계일 수 있으며, 사후평가는 새로운 정책이 규제가 역할을 하는 

목표를 충족하는 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사후평가는 또한 준비된 정책이나 규제의 

결과인 특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최초 지점으로 그 존재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중인 규제 결정의 효과 평가는 "사후평가"의 과제로서 이것은 정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 발표를 넘는 것이다. 이것은 규제 사이클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되돌림"이 된다. 본 장은 평가의 이런한 회고적 특징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박스 5.1. 회고적 분석 개념 구분: 영국 

정책평가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의 형성 부분으로 주법과 보조법 모두의 검토를 

고려하는 데 전념하여, 영국 정부는 정책 평가, 입법 후 조사(PLS), 이행 후 검토(PIR) 

사이 관계를 갖는다. 

평가는 적절한 검토방법을 사용하여 언제든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일반 용어이다.  

PIR은 영향평가에 포함된 사전평가를 보완하는 규제정책의 검토를 말한다.  

PLS는 주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의 검토이다. 그 주요 위치는 의회이다. PIR과는 

달리, 여기에는 법령과 지원 보조법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정도의 검토가 포함된다.  

법령이 예상대로 작용하는 정도의 평가는 둘 다에 공통적이다. 

 이상적으로는 PLS(법령의 검토)와 PIR(기초가 되는 정책의)은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출처: Nam, T. (2012), "Suggesting Frameworks of Citizen-Sourcing via Government 2.0",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9, Issue 1, pp. 12-20 at p. 16, 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740624Xl 1001092; 

Obama administration (2009), "Citizen's Briefing book", www.whitehouse.gov/assets/documents/citizens briefing 

book final.pdf (accessed 13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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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평가는 좁게는 개별 규칙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나 더 넓게는 규칙 모음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규제와 법령 개입 측면에서, 영국은 회고적 분석의 

유형학을 묘사하고 있다(위 5.1 박스 참고).  

평가를 "모니터링"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후자는 합의된 일정과 관련하여  이행을 계속 

평가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활동은 관리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진행 상황과 목표 달성의 

정도 표시, 출력/결과의 전달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지표에 대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련된다.  

평가를 "연구"와 "감사" "통제"와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활동들은 그 목적들이 크게 

다르다. "평가가 영향성과에 대한 정보와 특정 정책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연구는 

지식생산에 강조점을 두고, 통제는 표준 준수를 강조하고, 감사는 직원과 관리자가 그들의 

임무를 완료하는 방법을 판단한다." (OECD, 2004a, p. 3).  

영향추적과 규제효과  

“규제가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고, 세계의 상태를 이해하고 매핑하면 규제가 원하는 성과를 

얻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Coglianese, 2012:9). 이 개념은 규제의 

사후평가에 대한 현대 접근법의 토대가 되는 논리를 잘 종합한다.  

사회경제적 현실은 다양한 요인의 동시 상호작용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후 다시 

개인 및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복잡한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패턴 중 

일부는 정부에서 여러 이유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규제는 이러한 

문제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목표로 한다.  

정책개입이 시간 경과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이 개입들은 다른 대상인구(목표한 수혜자뿐 

아니라 목표하지 않은 그룹)와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할 때 

모든 효과를 관찰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잘 정의된 개별 규제조차 복잡한 연쇄 개입, 상호작용, 

영향으로 구성될 때가 많다.  

사후평가는 이 사슬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재구성하고 "회고한다". 구조적,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평가자는 모델의 구성 요소인 행위자, 입력, 출력, 결과를 조사한다.  

그림 5.1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원인모형을 제시한다(Coglianese, 2012, pp. 

10-13). 사슬의 우측 끝에는 우선적으로 규제 개입을 촉발하는 세계의 조건으로서, 예를 들어 

과도하게 높은 범죄율, 과도한 오염, 작업장 사고 증가, 그 밖의 상상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이 있다. 이것들은 규제로 해결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최종 결과"(UOC)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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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규제와 그 효과의 일반적인 인과 지도 

  

 

 

 

 

 

 

 

 

 

 A  B  C  D  E  F  G  

Source: Coglianese, C. (2012),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Evaluating the Impact of Regulation and Regulatory 

Policy", Expert Paper, No. 1, August, OECD, Paris, p. 11, www.oecd.org/gov/regµlatorypolicy/l coglianese%20web.pdf.  

원칙적으로 사슬의 좌측 절반에서 발생하는 개입은 UOC의 심각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사슬은 규제제도로 시작한다(그림의 단계 A).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금융적 압력과 

제약사항에 따라 조직적, 절차적 기능과 수행 능력을 가지고 규제 개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기구들이 있다. 규제정책은 주어진 회고적 평가의 대상으로 이익의 규제(ROI)에서 구현되는 

규제자 활동(단계 B)의 틀을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ROI의 대상인 개인 또는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이들 다른 규정은 동일하거나 다른 규제제도에서 

나올 수 있다(단계 C).  

개인별 또는 집단별 행동변화(단계 E)는 ROI(또는 예상되는 이행 - 단계 D) 집행에 

의해 초래된 초기 효과의 결과이다. 때로는 행동 안에 내재된 변화는 ROI의 직접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하며, 심지어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1 그 외에도, 행동 변화는 사회적 또는 동료의 압력이나 관련이 없는 사건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기타 비규제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2 단계 F 및 G는 각각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처음 것은 등록된 행동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부터 도출되고 

후자를 정의하는 데에 기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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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추적은 정책평가의 구성요소와 관련 행위자 식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논리적인 

패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4 영향추적은 정책개입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향 추적은 규제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로 사용된다. 어떻게 각종 

정책단계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어떤 행위자가 어떤 단계에 개입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개별 

효과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로 사용된다.  

Allio 및 Renda(2010:96-97)는 정책평가에 영향추적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지적한다.  

영향추적을 정책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의, 정책 개입의 결과에 따른 

효과를 범주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찰할 수 있는 효과의 유형을 구성하면 평가과정 구성과 

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는 대개 예상한 효과와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나뉜다. 두 가지 

범주 모두 대상영역 내부 또는 외부에 적용되는 효과이다. 추가분석은 효과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때로는 효과가 "해로운지" 또는 "이로운지"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특히 

예상치 못한 효과의 경우, 직접효과인지 간접효과인지 확인하기가 더 쉽거나 충분할 수 있다.  

영향을 추적하면 정책평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가능하여, 주어진 이론적 근거에 따라 

평가를 정확하게 설계하기가 더 쉬우며, 검토가 필요한 효과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더 

쉬우며, 수집된 관련 데이터를 조직하기가 더 쉽다. 이것은 요즈음 특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정책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효율성평가부터 거버넌스 품질을 포함하는 것까지 더욱더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가 완료되면, 영향추적은 이 결과의 해석을 지원한다. 정책 개입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가 많으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외부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할 때가 많다. 영향을 추적하면 작동하는 인과장치에 대해 구조화된 검토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특별 규제개입 평가  

회고적 평가가 법률 및 규정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접근법의 일부일 뿐임을 

이해하고, OECD는 사후평가를 규제개혁의제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규제원칙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초기 결정과 규정의 수명 내내 검토 지속에 

적용되는 규정의 수명주기 관리의 개념의 일부를 형성한다.  

"의도한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7개의 OECD의 1997년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권고사항 중 두 번째 

특징이다(OECD, 1997, p. 29).  

2005년에 사후평가 개념은 규제 품질과 성과에 대한 핵심 "안내 원칙"으로 더 살이 

붙었다(OECD, 2005, p. 4).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APEC OECD 통합 체크리스트는 명시적이고 

정기적인 기준을 개별 법령뿐 아니라 보유법령 검토의 중요성으로 만들었다(APEC-OECD, 2005).    



 

195 

 

2012년에 OECD 권고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규제의 

사후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확대했다. 권고 5는 실제 다음과 같다. "규제가 최신으로 유지되고, 

비용이 정당화되고, 비용 효과가 있고 일관되며, 의도한 정책 목표 전달을 보장하는, 비용편익 

고려를 포함한, 명확히 정의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중요한 보유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검토를 수행한다"(OECD, 2012a, p. 12).  

특히, 권고는 다음을 명시한다.  

 회고적 분석은 사후와 사전(RIA) 평가 방법의 긴말한 통합으로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후 이행 검토는 진행 중인 의사결정을 알리고, 중복을 피하며, 평가에 대한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일정을 짜야 한다.  

 자동검토나 일몰조항과 같은 영구적인 검토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규제검토와 행정단순화 조치 사이에 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프로그램은 부문별 규제기관에 대해 예상되고, 시민과 이해관계자 검토에 

개방되고, 그 자체가 정기적인 성과 검토 대상이어야 한다. 5  

 학술 문헌 및 국제 관행에서 얻은 통찰력은 사후평가가 다수의 목적에 기여하고, 

규제기관과 최종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을 보장한 것으로 시사한다. 다음 단락들은 규제 

결정이 이행될 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 중 일부를 요약한다.  

증거와 분석을 통해 규제 사이클의 끝을 연결하기  

현실에서 정책 개입을 위한 단일 진입 지점은 없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의 가장 흔한 

측면과 시민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이미 규정되어 있다. 기존 규제 이행과 함께 발생한 

병목현상 때문에 종종 문제가 나타난다. 현재의 법적 환경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되돌아 보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사후평가는 정책의 계획, 설계, 갱신, 이행과 추가 규제 개입에 필수인 관련 

정보 생성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사후평가는 정책의 상충관계와 시너지(정책 통합)를 

강조하고 효율성을 합리화하여 더 합리적이고, 조직화하며,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규제 실패의 감소).  

규제가 철저한 사전영향분석을 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2011, p. XII)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모든 규제가 엄격한 평가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경우에 장기적인 효과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규제가 처음에는 

적절하고 경제적이었지만,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시장과 기술이 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의 선호와 태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규제가 누적되면 규제들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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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이클에서 "되돌아 보기" 개념의 일부로, 사후 이행 검토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자와 

사전규제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목표(들)와 제약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목표가 사전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대신에, 이행 중에 이런 목표 

추구를 제한하는 제약사항이 등장할 경우, 소비자 복지로 이어지는 특정 규제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사후 수치는 사전 의사결정 문제와 일치해야 한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후평가에 계획한 정책 목표, 영향,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규제영향평가(RIA)는 이 프로세스의 중심이다(OECD, 2015, 4장). 따라서 사후평가와 사전평가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OECD는 규제정책 사이클에서 두 단계 모두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사전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적절하게 정의되고, 개입 목표가 명확히 설명되고, 이상적으로는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 RIA에 명시된 가정, 방법론, 평가는 어떤 

사후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RIA는 

권고된 옵션의 미래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에 대한 논리와 전략의 윤곽을 정해야 한다.  

순서가 되면, 사후 분석의 조사결과가 규제 문제나 해악을 정의하고, 기본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 후 후속 RIA 중 사용된 옵션의 확인을 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더 명백하게는, 

사후평가에서 검토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능한 추가 조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사전 및 사후 사이에 적시의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회 

또한 규제정책 사이클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스 5.2 참고).  

 

박스 5.2. 사전 및 사후 분석 사이 경계에서 입법부의 역할  

의회 위원회, 평가부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그 밖의 의회기구가 감시기능을 

건설적으로 이행하고 RIA에 관한 우려를 행정부와 부문별 규제기관에 전달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폭넓은 입법과정의 일부로, 입법부는 이 업무를 위해 행정부가 기여할 자원과 

기구를 포함한, RIA 고유 요소의 결과를 평가할 방법에 관해 정부의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의회 위원회와 부처는 정보, 연구, 분석이 정기적인 문제로 자신들에게 제출되도록 

하기 위해 책무 구조의 정점에 자신들을 위치하고 사후 입법부 평가의 주요 위치와 

초점으로 널리 알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호주나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에서, 

입법부에 의한 사후평가의 한 가지 중심적 동기는 RIA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날 경우 행정부의 개선 추구이다. 

의회과정 전체는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설명과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감시기구의 가능한 모든 형태(예: 

질의, 논쟁, 진술)가 이 목적을 위해 장려되어야 한다.  

정부의 두 개 부문은 기구와 노력이 높은 품질의 규제를 촉진하도록 보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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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정부는 규제 관행에서 모범관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식적 사전 정책과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입법부는 모니터 하기 위해 감시와 책무 장치를 준비하고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자신의 조치에 대한 설명, 정보, 정당성을 구해야 한다.  

1. 이러한 기능의 예에는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의회 내 기관에 의해 제공된다(참고: OECD, 2012b, pp. 26ff.)  

Source: OECD (2012b), Evalu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ase of the Chilean Chamber of Deputies, OECD 

Publishing, Paris, pp. 25-26, http://dx.doi.org/10. l 787 /9789264176263-en.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성 개선  

이행된 규제의 평가는 투명성과 책무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욱 더 중요하며, 그에 따라 공공 

조치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하다. 평가에 대한 접근법은 규제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OECD, 2015, Chapter 3). 이런 측면에서 Fetterman 등(2014, p. 145)은 가능한 세 

가지 형태의 평가를 구별한다 (프로그램 평가 개념을 다루지만, 논리는 회고적 규제 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동 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를 담당하지만, 계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만들어, 더 효과적인 

평가 설계, 자료 수집 강화와 분석, 결과적인 이해관계자 이해와 사용에 기여한다." 이런 유형의 

평가는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평가자의 의뢰인과 협의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와 전면적인 

협조까지 가장 폭넓은 실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평가의 통제를 함께 공유한다."  

평가자와 평가 받는 자는 평가의 일부 또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둘은 모두 평가의 정의, 

수단의 개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성과의 보고와 보급이 포함되도록 권유를 받는다."  

  권한부여 평가는 스펙트럼의 끝에 있다. 이 접근법에 따라 평가자는 "직원 구성원, 프로그램 

참여자, 공동체 구성원을 평가 관리자로 본다." 참여자들은 외부 요건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자는 "프로세스가 궤도에 오르고, 엄격하며, 반응적이며 

적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중요한 친구나 코치 역할을 한다."  

   정책과 규제 사이클의 두 끝과, 잠재적으로는, 정부의 다양한 수준을 연결하기 때문에, 

평가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Cousins and Chouinard, 2012; 

Bryk, 1983). 평가는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접수하고 변화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평가는 또한 규제기관이 영향 받는 당사자들 대상의 입력을 추진하기 위한 가능한 경로이다. 

규제정책 의제가 공동체 기반 문제 해결 및 공동 제작한 공공서비스 제공(Allio, 2014; Bason, 

2010), 합리적인 집행(OECD, 2014; Blanc 2012; Monk, 2012)과 관련된 지역 수준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시기에, 이 의제는 정치 및 운영 관련성을 획득한다. 그에 따라 평가단계를 (더) 

참여적으로 만들기가 규제정책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고, 최종 사용자 역할을 

넘는 규제 사이클 내에서 그들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만드는 큰 잠재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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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경우, 평가는 여러 이득을 제공한다. 첫 째, 변화 확인 

및 분석 시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원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된 상황을 

잠재적으로 더 분명하게 제공한다. 둘째, 사람들이 좋은 규제 설계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고 

실패에서 더 배울 수 있게 한다(평가된 규제의 소유에 더 큰 의미가 유발되므로). 마지막으로, 

평가는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참여적인 평가가 관계된 모든 행위자에게 책임을 

주고 기량 개발을 돕고, 그들의 견해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공공의 신뢰와 공공 개입의 정당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는 사회 내 공공 규제기관의 역할 재측정 없이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 접근법으로, "참여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단지 기존 모니터링과 

평가환경 내에서 참여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평가는 누가 프로세스를 발의하여 

착수하느냐와 누가 조사결과에서 배우거나 이익을 얻느냐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IDS, 1998, p. 2).  

규제 사후평가에서 얻은 기타 이득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익을 보완하는 다양한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득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쟁 완화와 더 매끄러운 추가 이행. 회고적 평가는 규제개입 준비 또는 채택 순간에 존재할 

수 있었던 충돌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보호 등의 소송에 흔히 정책분야와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취와 병목현상뿐 아니라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고 수집된 이행 패턴을 통해 규제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IA 품질 확인 및 신뢰성. 사후평가는 사전영향분석의 정확성을 확증하거나 원래 만들어진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중대하게도, 사후평가는 정책 공식화 단계 중에 예상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등장과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제기관이 RIA 체계의 유효성과 

그 신뢰성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서 규제기관의 처분에 달려 있는 근본적인 추가 

품질 관리 경로이다.  

  정책 통합과 벤치마킹 - 예상한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영향뿐 아니라 규제의 실패와 장점을 

구분함으로써 사후 이행 검토에서 효과적인 규제정책 관리를 위한 핵심 성공 요인들을 선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서 교훈을 얻어 여러 개입 분야로 넘어갈 

경우 효력이 있는 벤치마킹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사후평가에 의한 현실 점검은 부문간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너지와 

규모의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계획-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회고적 평가는 사회 

문제와 이해 관계자 요구의 정도 또는 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의해 지시된 우선순위 라인을 따라 

미래 공공 정책과 규제 개입 합리화와 설계에 기여한다. 

  그 결과, 공공 자원이 전체 개입과 동일한 개입의 여러 요소 사이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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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의 성격  

이 섹션은 사후평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이 섹션은 평가의 형성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주요 기준을 요약한다. 그 후 이 섹션은 실용적인 (이행) 고려사항뿐 아니라 개념적 설계에 

근거한 "평가 틀" 개념을 다룬다.  

평가 범위와 유형  

평가는 단순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평가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분석활동이다. 평가는 또한 "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누가" 개입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결과가 변했는지를 조사한다.  

평가 기준  

평가 활동의 결정된 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자는 전형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를 

구성한다(박스 5.3 참고). 평가기준은 또한, 가정의 정교화부터 대상 집단까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종류와 방법을 통해, 각종 분석 단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 기준은 비교적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의 이론적 근거와 바람직한 정교화 정도에 따라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박스 5.3. 평가 기준: 종합 

정책평가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평가자는 다기준접근법으로  분석을 

다양화하여 더 종합적인 평가를 성취할 수 있다. 항상 존재해야 하는 일부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다수의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제공된 목록은 결코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기준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기준  

 적절함 - 이 기준은 공공 개입의 목표가 착수 때 파악된 요구와 문제와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목적이 

당장의 주요 문제를 포함하는가?".  

 효과성 - 이 기준은 (a) 주어진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b) 관찰된 효과가 평가된 

특정 개입에 따른 것이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이 기준은 다음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정책이 인식된 요구와 개입이 해결하려는 특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 수단이 되었는지?".  

 효율성 - 이 기준은 "비용효과", 즉 각종 투입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산출로 전환되어 

성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예상된) 효과가 일관성이 있었는지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되었는지가 해석된다. 이 기준은 다음 질문에 답변한다. "성과가 사용된 지원을 

정당화하는가?" 또는, 대신 "성과가 더 적은 자원으로 성취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개입의 개별 부분들이 일관되고 보완적이었는가? 합리화할 범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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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3. 평가 기준: 종합(계속) 

  유용성 - 이 기준은 개입에 의해 달성된 영향이 착수 때 파악된 요구 및 문제와 

부합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성된 

성과가 의도한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추가 기준  

  투명성 - 이 기준은 정책 개입의 산출과 결과뿐 아니라 이행에 연계된 프로세스가 

외부인(이해관계자, 시민)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지를 평가한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홍보가 있었는가? 가용 정보의 세부사항이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형식이었는가?".  

  정당성 - 이 기준은 개인과 조직화된 이해관계자가 정책수단을 받아들이고 그에 

만족하는 정도를 다룬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를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매 효과가 

있었는가?".  

  공정 및 포용성 - 이 기준은 대상집단과 더 일반적으로는 외부자 간에 비용편익 

분배를 고려한다. 이 기준은 각종 이해관계자가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관계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효과가 있는 곳은?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가?".  

  지속성 및 지속 가능성 - 이 기준은 정책 효과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 

가능성이 정책 개입의 지속성에 달려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 기준은 또한 정책 개입이 

행정(습득)의 기능에 미친 효과를 다룬다. 이 기준은 다음 문제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개입의 구조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 기준들과 정책 개입 사이에 직접 

원인-효과 연계가 있는가? 및 정책 목표 도달로 행정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든 효과가 모든 기준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일부 기준은 작은 부분 효과에만 

적용될 때 더 유용해진다. 예를 들어, 효율성 기준은 대상 분야에 맞는 기대 효과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공정은 대개 산출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책 개입 

개발과 이행에서 이해관계자 관련을 말할 경우, 공정은 입력과 출력 간 연계에 오히려 

집중한다. 이것은 평가자가 영리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달려 있다.  

출처: Adapted OECD (201 Of), "Annex B. Evaluating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rogranunes and their Impacts", in 

OECD, Why Is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o Complicated?: Looking beyond 2010, OECD Publishing, Paris, pp. 98-99, 

http://dx.doi.org/10. 1787 /9789264089754-8-en.  

 

평가 범위는 특정 개입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고 개입 유형과 개입이 자체 개발 

사이클에서 도달한 지점의 영향을 받는다. 평가문헌은 단 한 가지보다는 몇 가지 방법에 기초를 



 

201 

둔 평가방식 사용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방법은 여러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다. 

단일 방법 내에 다수 자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분석자에 의지하고, 여러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다수 방법에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외에도 다양한 통계 자료 통합 수준, 다양한 

통계 샘플 고려,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결합이 포함된다(Patton, 1998; 2002).  

 

평가 유형  

평가를 하는 목적이 활동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3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평가자에 의해 취급되는 특정 대상을 반영한다(박스 5.4 

참고).  

 

박스 5.4. 평가 유형 

개념상으로 3가지 평가유형 시험이 관심이 준수(프로세스), 성과(출력), 기능 (결과) 

중 어디에 주어지는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준수 시험은 규제 품질 도구, 제도,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법, 정책,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대로 절차상 요건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를 평가한다.  

 성과 시험은 절차상 요건의 공식 준수에 대한 질문을 넘어 착수된 분석의 품질을 

측정한다.  

 

 기능 시험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그 결과 개선에 규제 도구,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출처: Harrington, W. and R.D. Morgenstern (2003), "Evaluating Regulatory Impact Analyses", Paper prepared for 

the OECD project on ex post evaluation of regulatory tools and institutions, OECD, Paris, 

www.rff.org/rff/documents/rff-dp-04-04.pdf. 

 

호주 생산성 위원회(2011)는 기존규제를 검토하고 개혁하기 위해 다수의 "접근법"을 

확인하고 검토했다. 이것은 크게 보아 3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일상적 또는 계속적인 기존규제 

'관리'와 관계된 접근법, 특정한 간격으로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접근법, 각종 영향 또는 등장하는 쟁점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더 임시적 특성의 접근법(박스 

5.5 참고) 등 3가지이다.  

 



 

202 

박스 5.5. 규제심사 접근법 

생산성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 파악을 위한 틀과 접근법 및 

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호주와 국제 모범관행들에서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접근법들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 심사 접근법에 대한 다수의 효과적인 설계 특징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 접근법을 고려한다.  

기존규제 관리 접근법('올바른 관리'로 간주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역할을 가진다):  

 규제기관 기반 전략은 규제기관이 담당한 규제들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과 지표와 불만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타당성을 시험하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와 협의를 갖는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장치 사용은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공식적으로 계속되는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사전 및 사후 분석 사이 경계에 대해 작동하는 기존규제 흐름 결합 규칙. 이 접근법은 

새로운 규제 흐름을 기존 재고와 연결함으로써 규칙과 절차를 통해 제한한다. 널리 

채택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예에는 "규제 예산"과 "하나 넣으면, 하나 빼기" 

접근법이 있다.  

 불필요한 요식 축소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에서 기존 준수비용을 특정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만큼 감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행정적 부담 감축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프로그램화된 검토장치(특정 시간에, 또는 잘 정의된 상황이 발생할 

때 특정 규제의 성과를 조사한다):  

  일몰은 책 안의 조치 유지가 명시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10년) 후 법률 조치를 자동적으로 무효화한다. 이 논리는 특정 규제나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모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 일몰이 효과가 있으려면 면제와 유예가 

억제될 필요가 있으며, 다시 만들어지는 규제는 먼저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일몰은 종종 검토조항을 도입하는 것과 

대응된다.  

 사후 이행 검토(PIR) "프로세스 실패"(호주에서)는 사후평가가 사전 영향평가를 요구한 

모든 규제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존한다. PIR은 서두르거나 충분한 평가 

없이 만들어진 규제가 - 그에 따라 악영향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 너무 오래 걸려 자리잡기 전에 재평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대 

안전한" 장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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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5 규제 심사 접근법(계속) 

 새로운 규제의 사후검토요건을 통해서, 규제기관은 문제 규제가 후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약술한다.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RIA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토 요건은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특정 영향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이 요건들은 또한 규제의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경우 사용될 수 있으며, 규제 변경이 논란이 많을 경우 다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임시 및 특수 목적 검토(필요할 경우 시행):  

 비즈니스 부담에 대한 "재평가"는 과도한 준수비용이나 기타 문제를 강제하는 규제에 

관한 비즈니스 제안이나 불만사항에 의해 촉진되거나 의존한다. 이 프로세스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바로 그 불만사항 기반 성격이 검토의 범위를 제한할지도 모른다.  

  "원칙 기반" 검토전략은 개혁을 위해 모든 규정을 심사할 때 사용되는 안내 원칙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법률 규정 철폐(정식으로 정당화하지 

않는 한) 또는 정책 통합 요구가 있다. 원칙 기반 접근법에는 개혁을 위한 선정대상의 

초기 파악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더 상세한 평가가 이어진다. 그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접근법은 일반적인 재평가보다 더 까다롭고 자원 집약적이다. 그러나 여과 

원칙이 견실하고 검토가 잘 수행되면,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벤치마킹은 국가와 정부 차원의 개혁에 대한 비교 성과와 선도 기법, 모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벤치마킹은 자원 집약적일 수 있으므로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치마킹 연구는 개혁을 위해 대개 권고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선도 기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개혁 옵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깊이 있는" 검토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주요 규제 분야 평가에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검토는 규제의 적절성, 유효성, 효율성을 평가를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 

맥락 내에서 그렇게 하며, 다른 형태의 개입 또한 혼합될 수 있다. 

호주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협의는 이 접근법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공 제출 등을 통해, 

중요하게는, 공공의 감시를 위한 보고서 초안 공개를 포함한다. 잘 실천되었을 떄, 심도 

있는 검토는 유익한 규제 변화를 찾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구축하기도 했다.  

 

출처: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 Research Report, 

Canberra, www.pc.gov.au/inguiries/completed/regulation-reforms/report/regulationreform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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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과제  

평가행위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는한 간단한 활동이 아니다. 위임과 설계, 

자료수집과 확증, 조사결과 정교화와 전달 등 모든 평가단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단락에서는 

평가자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일반적이고 방법론적이거나 완전히 실제적인 과제의 

일부를 짧게 요약한다.  

평가편견 관리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행위자를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평가는 잠재적인 편견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평가의 조사결과 이용을 요청한 평가 후원자(일반 대중을 포함하여)와 평가자 

자신들은 이러한 편견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Scriven, 

2010).  

평가에서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나중에 보이며(Anderson 등, 1993), 개인들이 발생 

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의 범위를 과대평가할 때 발생한다. 소위 선택 편향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GiveWell Blog, 2010). 사회과학 평가문헌은 차이가 프로그램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를 흔히 권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사실 그 자체로 비참여자와는 다르다. 선택 편견은 연구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편견으로 인해 평가자가 비교 

집단 선택 시 상당한 여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연구디자인은 다른 디자인보다 선택 편견에 훨씬 덜 취약하다. 무작위 대조시험으로도 

알려진 무작위 평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일부 사람들을 할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할당하지 

않는 무작위 할당을 사용하여 선택 편향의 문제를 피한 후, 프로그램에 무작위로 할당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할당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한다. 직관적으로 말해, 이 방법론은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 이외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할 

위험을 상당히 줄이는 듯하다(Cook et al., 2008; Bloom, 2005).  

   편향된 평가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다음 세 가지도 포함된다. 선호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 평가집단의 다른 사람들도 가진 사회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그 때문에 객관적인 감시와 평가에 잠재적인 영향이 있음), 논의 전에 집단 구성원이 아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 등 3가지이다(Mojzisch et al., 2010).  

 

적절한 이해관계자 식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인 또는 집단이 중요한 규제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뿐 아니라 

규제활동 자체의 적절성(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 누구의 이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립되고 때로는 충돌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몇 가지 

이해관계자 범주가 잠재적으로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범주에는 정책 

결정자와 의사 결정자, 평가 후원자, 대상 참가자, 프로그램 관리자 및 직원(즉, 규제의 회고적 

분석을 참조, 제도적 규제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평가자, 상황적 이해관계자 및 전체적인 

평가지역(evaluation community)가 있다(Rossi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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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erger(2001:52)는 평가자들에게 적극적인(혹은 주요한) 이해관계자와 소극적인 

이해관계자를 구분하라고 조언한다. 전자는 정책과 규제개입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반면, 후자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개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평가자가 이 후자의 견해를 평가틀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행위자의 

인식만 자세히 조사되는 경우, 간접 또는 구조적 영향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 이해관계자 식별을 

위해 평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또는 소위 

"눈덩이 방법"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다.  

적절한 평가시기 설정 

"사후가 얼만큼 사후인지" 결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질문이 아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규제개입 효과평가 진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평가 위임이 주어지는 시점과 규제개입과정 간 가능한 불일치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다양한 이유로 ‘특정’ 이행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온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의무검토조항이나 일몰조항이 법에 존재할 경우이다.  

이것은 연방체제와 준연방 체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특히 높다. 이런 체제들에서는 

이행당국이 규제를 채택한 정부 수준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행당국은 일반적인 

규정을 가장 잘 이행하여 다수의 이행 패턴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과 양식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EU 지침과 EU 회원국에 의한 적용이 그 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 받는 주요 

당사자들의 준수정도가 불균등하거나 유예 효과를 가진 이의제기제도가 있어 같은 국가 내에서 

고르지 못한 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평가디자인 "내부적인" 것으로 입력, 출력, 결과 간 인과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방법론적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현실은 복합적이며, 

조사와 그 밖의 외부(규제 또는 비규제)요인들에 따른 규제에 의해 직접 촉발되는 요인들 

모두(의도하고 예상하지 못한)에 의해 형성된다. 일부 법은 평가를 시작하려면 다른 법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떤 법은 직접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법은 누적 

효과가 있어 행동과 태도에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규제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지는 고려된 시간과 이행 중에 직면하는 촉진 요인과 부정적인 

제약사항 존재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평가자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 평가의 경계선을 정하여 

어떤 규제가 성공하고 어떤 규제가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비용 계산  

평가는 종종 비용이 드는 노력으로 간주된다(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고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올바른 유형의 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를 의뢰하는(아웃소싱하는) 후원자와 평가자 모두에게 

있어 근본적인 질문은 두 가지이다. "평가 비용이 얼마나 드나?" 와 "평가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하나?"이다."(Rieder, 2011).  

첫 번째 질문은 여러 평가단계에서 자원의 실질적 할당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초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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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인터뷰 수행을 위한 투자1), 또는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조사결과를 배포하기 위한 

노력2)과 직접 현장연구의 유형 및 빈도를 고려하여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체 평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과 시간경과에 따른 

다양한 시기평가를 요구한다.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표준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평가가 전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목적과 정치적 및 정책 맥락을 자체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비용 할당을 투명하고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에는 전문가 비용(수수료), 각종 행정비용(번역, 출판, 배포 비용)이 들고, 

컴퓨팅 모델의 개발, 데이터 수집과 이해관계자 피드백과 관련된 비용도 든다.  

간접 평가비용은 기회비용(결정된 평가나 평가요소에 할당된 예산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과 "편향된 이행"으로 발생한다. 법령의 부분 이행을 담당하는 당국과 이해관계자는 그들이 

알기에 평가 중에 가장 쉽게 검토될 기준을 준수하는 데 일부러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규제의 잠재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비교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기준은 

정책이나 규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의 가중 비율을 반영한 예산을 평가에 할당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일반적인 "정치적 비용"이 후속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평가에 의해 생산된 조사결과 유형과는 상관없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행동(어느 쪽이든) 또는 

비행동이 영향 받는 사람들과 시민 사회 집단 간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평가틀"  

   구조화된 틀에 기초하여 평가에 접근하는 것은 이 과제들을 통제하고 성숙한 평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Patton, 1998; 2002). 평가 기능의 개념은 언제든 어느 때든 

최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미리 정해진 조직 준비나 방법론적 접근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진 국가나 정책분야의 제도적, 행정적, 문화적 특징과 평가가 발생하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핵심 평가 원칙에 관심이 주어진다.   

 

이 섹션은 종합적인 평가 프레임워크 설계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단계를 설명한다. 이 

단계들은 개념적, 실무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6 

개념상 기준(설계)  

맥락 설정  

평가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수적인 요인뿐 아니라 기존 

지식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정책 개입이 이행되고 후속평가가 이루어진 기본상황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가질 경우가 대개 평가후원자에게 더 좋다. 개입 결정으로 이어지는 기본 

시나리오가 무엇이었는가? 이행 후 수년에 걸쳐 무엇이 변화했는가? 여기서 다시, 활동을 RIA 

프로세스와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문제를 더 잘 정의하고 활동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동시에, 맥락의 설정은 평가 프로세스가 그 자체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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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더 잘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평가든 제약사항이 있으므로(예를 들어 자원 

제약과 연계되거나, 개념적, 방법론적 접근법과 범위 선택 때문에), 그에 따라 예상을 구축, 

관리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전달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 설정은 정책 개입에 관심 있는 주요 행위자 식별과 그 행위자들의 평가 활동 관계 

결정도 의미한다. 행위자들은 평가자금 조달에서 평가수행과 조사결과 전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수많은 행위자, 그들의 상호 관계, 그들의 정책개입 정도를 알면 그들의 

관련성, 대표성, 전문지식, 의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가 구성  

맥락을 설정한 후, 평가자들은 범위와 방법론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 구성은 거의 

틀림없이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이며, 과정 후반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왜"라는 고려할 기본요소는 결정된 규제에 대해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다. 

어쨌든,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실험적이어서 그 효과는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평가 

수행에는 서로 다르면서 똑같이 정당한 여러 동기가 있다. 그 동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결과, 영향, 유효성 결정  

  비용편익 결정  

  법으로 파악된 문제 조사  

  이행, 준수, 인지, 집행 평가  

  법령 내에서 이루어진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법 결정과정 정치적, 거버넌스 이득 목적의 미래 법령 품질 개선  

  예를 들어, 행정부와 공무원, 기관 및 규제자, 입법부, 시민 사회 및 시민 단체, 학계와 평가자 

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무엇"은 전체 활동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 평가될 대상을 말한다. 평가대상과 

평가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연히 모든 법을 평가할지 또는 각각의 연도의 특정한 수의 법이나 특정 부문으로 평가를 

제한할지.  

  어떤 종류의 시험을 수행할지 결정하기(위 박스 5.4 참고)  

  어떤 종류의 영향이 고려되고(예를 들어, 직접 준수 비용, 행정적 부담만, 또는 이득), 어떻게 

계산하여 표현할지를 설정.  

  가까운 과거에, 싱크탱크 업계에서 소위 표준비용모형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방법론과 

접근법을 개발함으로써 논쟁에 크게 기여했다(박스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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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6. 규제비용과 누적비용 평가: 싱크탱크의 최근 입력 

정보 비용이 전체 비즈니스 또는 다른 집단의 표준 수혜자 규제비용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고 인정하며, 베텔스만 재단은 더 종합적인 

"규제비용모형"(RCM) 개발을 의뢰했다(Riedel, 2009; Schatz, 2009). RCM은 조치가 필요한 

법적 의무의 이행에서 직접 초래되는 규제비용을 살펴본다. 이 모형은 전통적인 

SCM을 4가지 측면에서 구축하고 확대한다.  

 정보 의문만이 아닌 조치가 필요한 모든 유형의 의무를 고려한다.  

 이 의무들을 수행할 때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용을 포착한다.  

 "주관적인" 부담(자극비용 등)도 고려한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적용 분야를 설명한다.1  

RCM 접근법은 또한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기회비용은 규제 책임의 결과로 사라진 이익으로 추정된다. 기회비용은 규제의 추가 

경비에 일반 시장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REFIT 활동의 틀에서, 브뤼셀에 있는 

유럽정책연구소(CEPS)에서 소위 2개의 "누적비용 평가"(CCAs) 개발과 수행 업무를 

맡았다.2 CCA 목표는 선택된 산업에 대해 EU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누적 비용의 파악, 

평가, 가능할 경우 정량화하는 것이다. 중대하게도, 서로 다른 정책 분야의 

상호작용(또는 상호작용의 결여)과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누적 효과를 조명하려고 

노력한다(Schrefler et al., 2013).  

CCA는 규제의 사후 결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은 아니다. 그 보다, CCA는 기존 

도구 모음으로서, 정책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듯이, 한 정책의 모든 수혜자에 

집중하기보다는(또는 밀접하게 짜인 하나의 작은 정책 모음) 한 계층의 수혜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에 집중한다. 그에 따라서 CCA는 측정에 대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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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6. 규제비용과 누적비용 평가: 싱크탱크의 최근 입력(계속)  

  행정 비용(정보 의무에서 유래된)  

  준수 비용, 실질적인 의무와 금전적 의무를 포함함  

  간접 비용, 직접 수혜자가 아닌 직접 수혜자의 상대방으로서 생산자에 미치는 간접 

비용임.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의 Mercatus 센터는 미국 연방규제의 양과 종류에 관한 지식 

심화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일련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및 부문별 

비용의 추산치를 제공한다. 이 센터의 규제비용 계산기는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협회에서 

제안된 개별 규제가 최종 규제가 되기 전에 예상 비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리소스인 "Openregs.org"와 함께, 기업에서 규제를 추적하여 공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Mercatus 센터는 또한 "RegDATA.org"를 선보였으며,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각 산업이 직면하는 연방규제 정도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보고 

카드"는 주요 행정부 규제에 대한 규제분석기관 업무의 품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이다. 

이 보고 카드는 1980년대 초 이후 모든 주요 규제에 요구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RIAs)로 

알려진 기관의 경제분석을 평가한다. 3  

1. 그럼에도, RCM 접근법은 모든 규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제외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 

입법 비용(규제 제정 비용), 행정 집행 비용(규제 집행으로 초래된 비용으로, 이 비용은 비용 회수 

조치에 의해 전가되어 규제 받는 당사자들에게 '금융비용'으로 잡힘), 국민 경제비용(왜곡)이 있다.  

2. 이 두개의 CCA는 2013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수행되었다 (참고: 각각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etals-minerals/files/steel-cum-cost-imp en.pdf; 및 http://ec.eu-

ropa.eu/enterprise/ sectors/metals-minerals/files/final-report-alu-minium en.pdf, ).  

3. 참고: http://mercatus.org/research/regµlation-0. 

출처: Riedel, H. (2009), International Methods for Measuring Regulatory Costs, Bertelsrnann Stiftung Gutersloh; 

Schatz, M. et al. (2009), Handbook for Measuring Regulatory Costs, Bertelsmann Stiftung Gutersloh; Schrefler L., 

G. Luchetta and F. Simonelli, (2013), "A new approach to ex post evaluation in the EU: The Cumulative Cost 

Assessment", in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 4/2013, pp. 53 9-541.  

 

 

학술문헌은 규제영향 고려를 더 정교화하여 규제 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넓고 "더 

복잡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박스 5.7 참고). 영향평가와 비교(누적된) 뿐 

아니라 인과 관계 파악과 분석을 위해 정부가 기법을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결정을 다룰 때, 평가자들은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OECD, 20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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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7. 폭넓은 규제 영향 파악: 조정 비용 및 부수적 영향  

일부 최근 연구는 규제영향평가가 "조정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이 조정 

비용은 경제 활동 변화의 시차 지연으로, 시장, 지리, 서로 다른 기량의 노동자 간에 

규제로 유도된 행동 변화의 결과 중 하나이다. 국가에서 규제 경제학자에 의해 종종 

사용되는 전통적인 '균형' 모델의 효용에 도전할 예비 수용력이 있을 때 이 시차는 특히 

중요할 수 있음이 지금은 인정되고 있다(Masur and Posner, 2012; Davis and von Wachter, 

2011).  

위험규제 분야 또한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효과에 대해, 더 

정확하게는, 부수적 이득(공동 이득)과 부수 손해(상쇄 리스크)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이 

영향들 중 일부는 대체 제품이나 가격이 유도한 행동 변경(예: 항공기보다 도로를 

선택)에서 오고, 다른 일부는 소위 위험-위험 상충관계에서 온다(Graham and Wiener, 1995). 

문헌에서는 부수 영향의 몇 가지 다른 유형과 다수의 예를 확인하고, 우수한 위험 관리 

대안들을 개발함으로써 위험-위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과 함께 부수 영향의 

무시에 대한 인지적/행동적 및 제도적 원인들에 대해 논의해왔다(Wiener, 2002; OECD, 

2010e).  

출처: Masur J.S. and E.A. Posner (2012), "Regulation, unemploy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in Virginia Law Review, 

Vol. 98, pp. 579-634; Davis, S.J. and T. von Wachter, (2011), "Recession and the Cost of Job Loss", NEER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Wiener, J.B. (2002), "Precaution in a Multi-Risk World", in D. 

Paustenbach (ed.),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pp. 

1509-1531; OECD (2010e),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lO. l 787 /9789264082939-en.  

 

"누가"에서 "누가 평가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는가?"는 결과에 기본적인 반향과 평가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다. 평가는 누가 설계를 

담당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3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평가 프로세스를 누가 시작하고 누가 

수행하는가에 따라 후자의 범위와 초점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관의 위임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 중심 활동 또는 

다수의 동료 심사는 감축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각 시나리오에는 

자체 장점과 과제가 있으며(표 5.1), 다른 것보다 특정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연역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선택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환경, 정치적 맥락, 당면한 정치 개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 때로는 누구에게 위탁할지에 대한 결정이 임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법들의 결합이 타당할 때가 많다.   



 

211 

표 5 .1. 정책 평가 형태 

 

형태 간단한 설명 장점 과제 

내부 

평가 

공공행정(자체 평가)  

내에서 수행 

* 적절성 

* 학습과 매입을 최대화 

* 장기 수용력 

* 내부 정보 접근에 용이 

* 방법론을 쉽게 조정 가능 

 

* 정치적 약속 

* 자기 기준, 당파적 특성 

* 객관성 부족 

* 정당성 

* 외부 전달 

* 내부 비용 

외부 평가1 

a) 정부에서 의뢰 

 

 

 

* 책무 강화 

* 신뢰성, 정당성 높음 

* 계획과 자원 할당의 유연성 

* 전문지식 

 

 

* 수용 

* 주인의식 부족 

  학습 감소 

*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정보 비대

칭 

* 정책 사이클 내 타이밍 적절성 

* 정당성(당파성, 치우친 특성, 자금

의 순수성) 

* 주인의식 부족, 학습  감소 

* 배포 

* 수용 제한 

b) 외부 자체 주도 

* 책무 강화 

* 정책 책임 공유 

* 관점의 다양화 

* 전문지식 

* 속도 

 

참여 

평가 

공공-민간 

전문지식에 의존 

* 상호 학습 

* 정당성 

* 수용 확산 

* 속도 

* 정치화 

* 대표성 

참고: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 기구는 주의 제도적 환경에 속하거나(예: 의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감사원 또는 

유사한 감사기관, 또는 옴브즈맨 사무소), 대학, 연구소, 싱크탱크, 재단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공공 및 

민간 조직에 속한다. 이 기구들의 자율성 정도는 다양하다.  

출처: OECD (2010f), "Annex B. Evaluating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rogranunes and their Impacts", in OECD, Why 

Is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o Complicated?: Looking beyond 2010, OECD Publishing, Paris, p. 103, 

http://dx.doi.org/10 .1787 /97892640897 54-8-en.  

 

 

최근 연구를 보면 법과 규칙을 만드는 규제기관들은 법과 규칙을 개정할 동기나 성향이 

부족할 수 있다(McLaughlin and Williams, 2014). 공공이든 민간이든 평가를 수행할 특정한 단일 

기관을 찾는 것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한 범위의 행위자들이 여러 범주의 

조치와 다양한 평가 접근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사이클 단계에 다원적인 프로세스에 개입하면 

편견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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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를 위한 시간척도는 정밀 조사에 따른 개별 규제의 

함수이며, 일반적인 검토 또는 일몰조항 존재에 의존하거나 규제 자체에 들어 있는 특정 조항과 

오히려 관련이 있다. 평가자들은 규제 채택에 기여한 요인들의 가능한 변화를 설명할 지와 

이어서 그 이행과 집행을 설명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부는 규제 채택 시 예측된 기준 시나리오를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대체하여 전체 규제성과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을 수 있다. 평가 자체는 

시간이 걸리므로 위임 발표, 평가자 임명, 자료 수집 프로세스(효과적으로 진행 중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및 조사결과 정교화 사이에 기간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일부 효과적인 관행이 정부가 평가를 구성하고 

평가틀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관행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조건 발표 - 이 최초 단계는 문서에서 평가의 범위 틀을 잡는 데 중요하다. 참조 조건은 

평가자들에 대한 특정한 목표, 과제, 시한, 자원을 정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평가자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정보 제공- 이것은 관련된 신뢰성이 높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평가 설계자는 대개 위에서 언급한 "영향 추적" 프로세스와 정보가 수집되는 경로로 이어지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로는 직접 인터뷰, 설문조사, 문서화 검토, 직접 관찰일 수 있다. 한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접근법들은 상호 지원하고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각각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최대한 적절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보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선택은 대개 평가자에게 

남겨진다(Brady/Collier, 2004);  

  평가의 유형 식별-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그들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평가자들은 어떤 

평가도구와 장치가 적절한지와 평가활동의 기본 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숙고할 수밖에 

없다. 

  품질 기준 설정- 평가 프로세스에서 예상되는 품질 기준을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모범 

관행이다. 이 설정은 중간 모니터링(임시 보고가 예상될 경우)을 허용하고 평가자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촉진한다.'  

실무 기준(이행)  

역량 구축  

어떤 역량과 어떤 종류의 조직이 평가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는 평가를 내부에서 

수행할지,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할지에 대한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두 가지 요소이다. 내부 

평가에는 사내 역량과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구축이 필요하다. 소위 매몰 

비용과 초기 비용은 평가의 동적인 성격 때문에 특별히 높을 수 있어, 평가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 추적 비용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개발과 방법론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전담 

직원 교육(고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항상 이런 선택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평가는 정해진 감사 기관에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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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시간 계획과 예산책정은 핵심 요소이다.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안은 다음 비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정치적 지지 획득(평가가 외부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평가 고안(참조 조건 초안 마련)  

  내부 운영 책임 배정  

  교육 제공(필요할 경우)  

  입찰 요청 구성과 평가 팀 선정(필요할 경우)  

  평가 수행(자료 수집, 준비, 초안 작성, 보고서 전달)  

  조사결과 활용 구성  

자료 수집은 종종 평가자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신뢰성이 높은 자료 입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는 바람직하거나 타당한 평가 범위와 접근법 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사전 검토는 설계와 예산안 업무를 용이하게 해준다.  

지식 보급 및 활용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실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가능한 한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최소한 평가는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학습으로 한층 더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및 신규 정책수단의 설계와 사용이 정책평가를 

위해 한층 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정보와 지식이 보급되고 사용되는 방법이 

중요하다(Thoening, 2000). 더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신전략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다(Chattaway 

and Joffe, 1998).  

관련된 모든 행위자는, 행정부 내에 있든, 의사 결정자 또는 이해관계자이든, 평가결과에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가 가용 정보의 유일한 출처는 

결코 아니다. 평가 조사결과 권고사항은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선호도, 의견 및 정책의제는 다수의 이질적인 출처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평가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전 지식, 부수 정보, 핵심 신념과 종합된다(March and Olsen, 1989). 

그러므로 평가의 적절성은 프로세스가 얼마나 전체 정책틀에 깊숙이 침투하는지 못지 않게 

사용된 자료의 방법론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평가는 강한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원칙상 평가에서 배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후원자일 

경우가 많음)이 가능한 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은 동어반복과 

자기참조 활동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편견을 피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결과 전달과 이 결과의 활용법 통제를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가자와 사용자 관계가 

너무 밀접하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핵심 신념과 가치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선호한다. 이것은 평가를 왜곡시켜, 이미 확립된 견해를 

단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할 수 있다. 반면, 평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요 최종 

사용자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행위자가 최종적으로 평가 설계, 범위, 방법 결정, 평가자 선정,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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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참여하도록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유가 제기된다.  

이상적으로 평가과정의 다양한 단계가 서로 별개로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더 

복잡하고, 학습을 허용하려면, 후원자와 평가자, 사용자 간에 서로 통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 

평가과정 내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 관계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평가설계와 제출은 그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하다(Weiss, 1998). 그러므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 준비가 중요하다. 위 표 5.1에 설명된 각종 평가의 본질적인 장단점을 

인식하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론적 견제와 균형을 확립할 수 있다.  

실제 사후평가  

이 섹션은 규제 사후평가를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OECD 회원국에서 개발한 관련 

기법을 보고한다. 이 섹션은 사후 규제를 평가하고 규제 기능의 제도화에 기여하는 정책 또는 

법적 요건의 예들을 제시하기 위해 OECD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와 장치를 요약한다. 

이 섹션은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기관, 민간/시민 사회, 학계)와 시민들이 개별 평가 활동과, 

더 일반적으로는, 사후 규제평가체계 추진 모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논의한다.  

규제 사후평가의 보급  

사후평가 수행의 이론적 근거, 중요성, 이득은 널리 이해되고 있음에도 여러 정부와 

의회에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회고적 검토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규제정책의제가 다음의 시급한 문제로 이동하면서 규제 개입 효과의 관리가 해석은 사법부에, 

법적 체제 수정은 미래 정부에 남기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사이클 참여 단계를 

지원하고(RIA 등) 또는 단순한 규제와 행정환경을 추구하는(행정적 부담 기준 프로그램) 수단의 

국제 보급과 비교하여, 사후평가와 같은 도구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 있다. 반면, 

다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구조적, 지역적 또는 사회적 지원 프로젝트 등의 지출 프로그램과 

금융개입의 평가와 함께 상당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개발해왔다.  

그럼에도 이런 동향은 긍정적이며, OECD 조사를 보면 적든 많든 제도화된 기준으로 규제의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최소 20개 OECD 회원국이 주법에 대한 

자동검토요건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후평가는 흔하지 않으며, 이러한 검토의 

수와 성과가 체계적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드물다. 6개 OECD 회원국만이 2008년에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평가가 모든 정책분야에 의무라고 보고했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가 일몰 조항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부록 5.A1은 OECD 회원국의 최신 사후평가 상황을 더 상세히 보여준다(OECD, 2012b, 

p.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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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틀의 요소 관련 국제 관행  

정부의 평가 기능에 대한 절차상, 방법론상, 조직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제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다루어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의지와 법적 토대  

  평가계획과 RIA에 연계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적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입법부의 역할  

  최소 기준과 품질 감시  

  게재  

 

사후평가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노력하기  

최고위 정치 수준에서 개혁과 효과적인 규제 관리 관행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진술을 통해 

노력하는 것은 규제 품질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OECD, 2012a, 

Recommendation 1).  

다수 국가에서 사후평가는 법적 토대가 확고하게 정착했으며, 국가 헌법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는 스웨덴과 스위스로서, 사후평가의 헌법 지위가 거의 틀림없이 평가 활동의 확대에 

유리하다(박스 5.8 참고).  

 

박스 5.8. 사후평가에 대해 헌법 특성 부여: 스웨덴과 스위스 

스웨덴에서는 성과관리개혁의 틀로 1996년 채택된 주예산법이 모든 정부 활동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스웨덴 

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분야에서 계획한 목표와 획득한 성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 스웨덴 의회는 평가기능을 Riksdag 법에 포함하고 행동계획을 근거로 

조직함으로써 의회 위원회에 의해 제도화했다.1 10년 후 이 의무는 "정부의 

수단"(스웨덴 기본법)에 포함되면서 헌법상 지위를 부여했다(Sveriges Riksdag, 2015). 

평가의무는 또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법령에 따라 행정부를 구속한다.  

스위스에서 (사후) 평가는 잘 확립되고 제도화되어 있다(Kloti et al., 2004; Balthasar, 

2007; Mader, 2009). 법령을 평가할 의무는 1999년 이후 헌법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의 연방 헌법 제 70조에서, 연방의회는 연방 기준에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2  

스위스 의회법은 이 의무를 구체화하여 설계된 의회기구가 연방의회에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자세히 조사하며 자체 평가를 의뢰하라고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행정부는 평가가 자체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자체의 전반적인 이행 및 감독 능력을 근거로 지시할 수 있다(Art. 1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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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8. 사후평가에 대해 헌법 특성 부여: 스웨덴과 스위스(계속) 

and 187 (la) of the Federal Constitution). 그 외에도, 스위스에는 개별법과 부문별 법에 

120개의 검토 및 평가 조항이 있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평가조항이 삽입될 수 

있다.3  

 

연방 감사원법은 추가로 법적인 토대를 구성하며, 스위스연방감사원(EFK)에서 준수, 

정당성, 비용 효율성 기준뿐 아니라 주 조치의 재정 기지원 여부가 예상 영향에 미친 것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사를 허용한다.4 

1. 참고: 의회 결정 ""The Riksdag in the run-up to the 21'1 century", Proposal 2000/01: RSI, Report 

2000/01 :KU23.  

2. 이 용어는 관련된 모든 영향 관계와 결과의 완전한 형태 포착으로 여기서는 이해된다. 

"유효성, 효율성, 영향"은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Mader, 2009, as specified by Prognos, 2013, p. 

30).  

3. 그러나 2011년 스위스 연방 감사원은 평가 조항의 약 절반만이 "실질 평가"를 

제공한다고 추정했다. 평가 조항의 나머지 절반은, 예를 들어, 연방 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이나 통제 체계를 수행하라고 지명했다(Prognos, 2013, p. 31).  

4. 참고: 연방 감사원법(SR 614.0)의 5 (2)조.  

출처: Prognos (2013), "Exper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x post evaluations: Good practice and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repor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Berlin, 

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 02 24 evaluation report.pelf? 

blob=publicationfile&v=2; Riksdag (2015), "The committees follow up the Riksdag's decisions", Sveriges Riksdag, 

www.riksdagen.se/en/Committees/The-parliamentary-committees-at-work/The-committees-

follow-up-the-Riksdags-decisions/, 30 April; Kloti, U. et al. (2004), Handbook of Swiss Politics, Neue Zurcher Zeitung 

Publishing; Balthasar, A. (2007), "Institutionelle Verankemng und Verwendung von Evaluationen. Praxis und Verwendung 

von Evaluationen in der schweizerischen Bundesverwaltung", Zurich; Mader, L. (2009), "Die institutionelle Einbettung der 

Evaluationsfunktion in der Schweiz", in T. Widmer et al. (Hrsg.), Evaluation. Ein systematisches Handbuch, Springer 

Verlag, pp. 52-63. 

 

 

다수 국가가 사후이행 규제심사 역할 강화와 사내 역량 구축과 아우소싱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관련 투자를 확대할 의도를 명시적으로 발표했다(박스 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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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평가 원칙"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거의 틀림없이 규제의 사후평가에 주어진 새로운 과정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내는 옹호자 중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소위 "평가의 첫 번째 원칙"을 

도입했으며, 그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 맵핑과 적절한 후속 평가작업이 수행될 때까지 

기존 법령 분야의 제안을 조사하지 않음"을 약속한다(EC, 2012:4).  

이 약속은 Barroso 대통령이 각종 공개 연설에서뿐 아니라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 

때인 2009년 발표한 정치 지침에도 들어갔다. 다수 위원회 통신에서 EU 스마트 규제 전략 

프레임워크 내에서 예상된 새 접근법을 반복하여 약술하고 있다(EC, 2010; 2013b).  

이 원칙은 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자원을 다시 배정하고, 동시에 정책 

사이클 내에서 사후평가의 상대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중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의 첫 번째 원칙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계획된 평가 단계의 재구성에 

대해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EU Regulatory Fitness, COM(2012) 746 final of 12 December, p. 4; Barroso, J.M. (2009),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Commission, http://ec.europa.eu/commission 2010-2014/president/pdf/press 20090903 en.pdf; 

European Commission (2010), Smart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 543 final of 8 October 2010; European 

Commission (2013b),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Smart Regulation - Improving Evaluation, COM(2013) 686 final of 2 

October 2013; and European Commission (2015a), "Evaluation",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µlation/evaluation/index en.htrn (last update 19 May 2015).  

 

사후평가 참여 개선은 정책목표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  

규제 및 행정 환경 간소화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가 여러 국가에서 최근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여러 경우에 정치적 의지는 심사를 감독하고 직접 수행할 전용 

특별기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수반된다(박스 5.10 참고).  

 

박스 5.10. 규제 심사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불필요한 요식 제거: 

영국, 미국, 독일 

영국에서 증가기반 의사결정의 개념과 관행은 입법과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사전 및 

사후 이행 평가에 대한 정부의 헌신은 과거 수십 년간 강화되고 있으며(영국 정부, 20 lOc; 

OECD, 20 lOb), 의회도 행정부를 확고하게 고려 한다(아래 참고).  

영국은 견실한 평가를 국내 및 유럽 정책과정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영국 정부가 

참여하는 특별한 분야는 규제부담 감축으로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영향 준다. 영국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평가가 증거기반 정책 결정, 제한된 공공자원의 효과적인 목표 설정, 리스크 

관리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고 믿는다. 평가는 또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중소기업의 

불균형한 의무 또는 중복규제 식별에 상당히 기여한다.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영국에 대한 핵심 EU 성장 우선순위이다(영국 정부, 2014).  

박스 5.10. 규제 심사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불필요한 요식 제거: 

영국, 미국, 독일(계속) 

2013년 10월, EU 규제에 대한 수상의 비즈니스 전담반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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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는 일련의 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2013년 10월 EU 규제에 대한 

수상의 비즈니스 태스크포스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일련의 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COMPETE 원칙에 평가 포함은 부담 감축의 중요성을 

나타낸다(영국 비즈니스 TF, 2013).  

미국에서 최근 이루어진 정치적 헌신은 유사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O) 13579를 채택하여 "되돌아보기" 분석 강화에 명백하게 

전념했다. 후에 EO 13563은 독립적인 연방 규제기관에 대한 조치로 확대되었고, EO 13610는 

규제부담 감축에 집중했다(미국 정부, 20lla,b; 2012b). 법령 수단의 영향과 성과평가를 위한 

기관의 공식요건이 연방체제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닌 반면, 연방기관에 의한 

사후평가는 불균형하고 체계가 없다(Greenstone, 2009; Lutter, 2013). Coglianese (2013, p. 59)가 

인정한 바와 같이, "오늘날 회고적 검토는 1970년에는 미래 분석으로서 임시의 대체로 

관리되지 않은 검토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한 최근 조치는 기존 

규제 관행의 더 명시적인 제도화를 추구한다.  

이런 헌신은 행정부 외에서도 비롯된다. 미국 의회의 일부 구성원은 규제의 회고적 

검토를 전담하는 새로운 독립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령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위원회는 특정한 기존 규제를 폐기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은 평가 관련 풍부한 경험에도(Bohrer and Konzendorf, 2001; Konzendorf, 2009), 연방 

규제의 사후 검토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후에 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규약이 필요한 연방 부처(GGO)의 절차에 대한 공동 규칙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중앙에서 따로 공식화하지 않는다.  

신규 법령평가를 위한 접근법에 대한 <2013년 관료주의 감축 해결을 위한 주 사무국 

위원회> 채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독일 연방정부, 2013, pp. 64f). 이것은 특정 한계 기준을 

넘어 적용될, 법의 체계적인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처음 약속이었다(Prognos, 2013).  

특히, 미래 규제검토는 다음의 연간 준수비용을 초과하는 규제가 발효된 후 3~5년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물질적 비용이 1백만 유로 또는 10만 시간의 시간 소비.  

 비즈니스 부문에 1백만 유로.  

 공공기관에 1백만 유로.  

1.미국 규제유연성법에서는 최종 규칙이 게재된 후 10년 이내에 "상당한 수의 소규모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추가로, 1993년 행정명령 12866은 기관들에 "기존의 

규제가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중대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O'Connor Close and Mancini (2007, p. 23) and Steinzor (2014)를 참고한다. 

2. 특히, 2014년 7월 의회에서 도입된 "회고적 규제 검토 위원회"를 규정하는 SCRUB 법 (H.R.4874)인 소위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 삭제 연구 법>, 또는 동등한 의무를 가진 "규제 개선 위원회"의 창안을 

예상하여 2013년 7월 상원에서 도입된 Bill S.1360을 참고한다. 이 발전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RegBlog 

(2014)를 참고한다.  

박스 5.10. 규제 심사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불필요한 요식 제거: 

영국, 미국, 독일(계속) 

3. GGO의 단락 44.7 참고한다. 국가규제통제위원회는 국가규제통제위원회를 설립하는 연방 입법 초안(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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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정밀 조사 프레임워크에서 평가에 대한 이러한 정보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UK Govermnent (2010c), "The Coalition: our progranune for government", London; OECD (20 lOb ), Better 

Regulation in Europe: United Kingdom 2010, OECD Publishing, Paris, http:l/dx.doi.org(l0.1787/9789264084490-en; UK 

Govermnent (2014), "UK response to the European Commission's evaluation consultatio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consultation/uk government.pdf; UK Business Taskforce (2013), "Cut EU red tape", Report 

from the Business Taskforce, October; US Government (20lla),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Executive Order 13563 of January 18, 2011, Federal Register, Vol. 76/14; US Government (20llb), "Regulation an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Executive Order 13579 of July 14, 2011, Federal Register, Vol. 76/135; Greenstone, 

M. (2009), "Toward a culture of persistent regulatory experimentation and evaluation", in M. David and C. John (eds.),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Inc., Cambridge, MA; Lutter, R. (2013), "Regulatory policy: what role 

for retrospective analysis and review?", in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Vol. 4/1, pp. 17-38; Coglianese, G. (2013), 

"Moving forward with regulatory look-back", in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30, pp. 59; Bohrer, C. and G. 

Konzendorf (2001), Handbuch Gesetzesfolgenabschatzung (GFA): Gesetze, 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Nomos 

Verlag, Baden-Baden; Konzendorf, G. (2009), "Institutionelle Einbettung der Evaluationsfunktion in Politik und 

Verwaltung in Deutschland ", in T. Widmer et al. (Hrsg.), Evaluation. Ein systematisches Handbuch, Springer Verlag, pp. 

27-39; Prognos (2013), "Exper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x post evaluations: Good practice and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repor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Berlin, 

www.normeu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 02 24 evaluation report.pelf? 

blob=publicationfile&v=2;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2013), "Konzeption zur Evaluierung neuer 

Regelungsvorhaben gemaf Arbeitsprogranun bessere Rechtsetzung der Bundesregierung vom 28. Marz 2012, Ziffer II. 3" 

in "Bessere Rechtsetzung 2012: Belastungen vermeiden Burokratischen Anfwand verringem Wirtschaftliche Dynamik 

sichern", pp. 64f,  

www. bundesre gierung. de/Content/DE/ Anlagen/Buerokratieabbau/2013-07 -2 9-jb- 2013 .pelf? 

blob=publicationFile&v=2. 

   

 

평가계획과 RIA과의 연계  

사후평가 개시는 평가체계의 전체 유효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요인이다. 

사전 규제영향평가는 정책설계를 개선하지만, 규제 관리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다. 규제 책무와 

성과의 제도화는 정책이행 후의 실제 결과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규제정책이 

성과기반이고 정치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면 이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사전 영향평가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미래 사후검토 필요성을 예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정책에 대해 완전히 통합된 접근법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규제의 

완전한 접근법과 함께 초기 단계에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OECD, 2010a, p. 

6).  

담당 부처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이 있는 실제 평가와는 달리, 평가 개시는 중앙에 

집중되거나 분산될 수 있다. 자세히 조사된 5개 국가에 대해, Prognos(2013, p. 47)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후평가는 스웨덴과 스위스(중앙집중적 개시)의 경우처럼 의회가 시작하거나 담당하며, 또는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별 정부부처가 개시하거나 담당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두 접근법 모두 일정한 리스크가 있다. 만약 의회가 개시를 담당하면, 

현대 정치 논쟁에 의해 확립되고 있는 평가 의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만약 부처에서 개시 

책임을 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면, 평가가 가능한한 최대한 길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평가는 부처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이행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기 평가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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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행 모니터링 규정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묘사된다." Prognos (2013, p. 47)  

사후평가과정을 계획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고적 분석은 모든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한 방법은 

일반적인 정부 일정을 조직하는 것이다(박스 5.11 참고).  

 

박스 5.11. 규제 검토 프로그램 확립: 뉴질랜드와 멕시코 

뉴질랜드 정부는 규제심사업무 프로그램을 2009년에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성과 

경제에 골고루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별 기준 

심사보다는 사후 심사에 대한 더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심사된 

항목은 금융시장 규제, 지역정부 규제, 직업면허 부여 등이다(The Treasury, 2013).  

멕시코에서는 부문별 규제틀 심사 개발을 위해 공식 계획이 만들어졌다. 2012년에 

이러한 계획 중 보건, 에너지, 경쟁, 사업 규제 완화, 규제기관 거버넌스 등 6개 계획이 

채택되었다. 2014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 심사와 진단의 체계적인 이행 및 진단뿐 

아니라 관련된 단순화 제안 개발을 다루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격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에는 COFEMER에 의한 각 부처의 

규제틀 전체 초기 진단에 대한 특정 요건이 포함된다. 이 진단은 공공 협의의 대상이 되며 

최종 버전은 부처에 의해 제출되어 격년 프로그램의 토대가 된다.  

출처: The Treasury (2013), "Regulatory Review Work Programme", www.treasury.govt.nz/economy/regulation/programme 

(updated 18 April 2013); OECD 2014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for Mexico.  

 

또 다른 방법은 입법 제안서를 검토 및 준비할 때 이미 구조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계획은 다음을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평가의 목표와 범위  

  적절한 성과지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항목과 시너지(예: 경쟁력, 혁신, 지속가능성) 및 진행 중인 심사/향후 

이니셔티브와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역할과 책임  

  외부 행위자 참여와 협의  

  예상 최종기한  

채택을 위해 정부에 제출된 모든 이니셔티브가 같은 효과와 같은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계획에 따라 노력과 관심의 수준을 달리하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캐나다 체계는 이런 측면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시한다(박스 5.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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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2 선별 메커니즘을 통한 평가 계획: 캐나다 

캐나다에서 평가정책은 캐나다 사무국의 재무위원회(TBS)에 의해 중앙에서 

협의된다. TBS 내에서, 규제부가 규제정책과 규제관리에 대한 내각 지침(캐나다 

재무위원회) 준수를 책임진다.  

모든 연방부서 또는 담당기관은 <5년 부처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TBS에 해마다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평가장은 평가의 이행을 담당한다.  

새로운 법안과 규제안이 발의될 때, 부서들은 이니셔티브를 낮은 영향, 중간 영향, 

높은 영향으로 분류하는 소위 예비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캐나다 사무국 재무위원회, 

2014년). 이 이니셔티브가 높은 영향으로 평가되면, 주도하는 부처나 기관은 RIA 에 

포함될 <성과측정 및 평가계획>(PMEP).1 무엇보다, PMEP에는 입력, 출력, 결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모형이 포함된다. 

PMEP는 다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편집은 전용 핸드북에 의해 

뒷받침된다(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09):  

 규제안 설명과 개요  

 논리 모형(대상 집단과 결과에 대한 링크 입력, 활동, 출력)  

 지표(질과 양)  

 측정과 보고 접근법  

 평가전략  

 프로그램 활동 체계와 연계  

 규제업무부 심사  

 차관보 서명  

 부서별 접촉  

1. 대조적으로 이니셔티브가 중간 수준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면, PMEP는 선택이 가능하며 이 

이니셔티브를 준비하할 지 여부 결정은 주도하는 부처가 내린다.  

출처: Treasury Board of Canada, "Regulatory Affairs Sectors", www.tbs-sct.gc.ca/tbs-sct/organization-

organisation/organization-organisation-eng.asp#ras (accessed July 2015);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14), "Guide to the Federal Regulatory Development Process", www.tbs-sct.gc.ca/rtrap-

parfa/gfmg-gperf/gfrpg-gperftb-eng.asp (date modified 17 April 2014);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09), Handbook for Regulatory Proposal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lan, Ottawa. 

 

호주의 경험을 통해 사후평가를 새로운 규제안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을 알 수 있다(박스 5.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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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3. 사후분석과 사전분석 연결: 호주 

호주에서 정부기관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변경에 대해 사후 

이행검토(PIR)를 착수해야 한다. 규제영향서(RIS) 없이 규제를 도입, 제거 또는 크게 

변경할 때는 PIRs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종 규칙에 대해 적절한 RIS가 

준비되지 않거나 수상이 RIS 요건 면제를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PIR에서 규제의 영향과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과 비교해야 한다.  

2013년 9월 이후 호주 정부는 모든 주요 규제들이 도입된 후 5년마다 더 종합적인 

RIA 사용을 요구하고 PIRs 실천을 위한 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출처: Australian govermnent submission to the OECD 2014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and Australian 

Government (2014), "Post-implementation reviews: Guidance note", 

https://www.dpmc.gov.au/office-best-practice-regulation/publication/post-implementation-reviewsguidance-note. 

강력한 지침과 방법론적인 지원 제공  

다수 정부와 규제기구가 사전규제평가 착수에 대한 지침과 내부 점검목록을 발표했지만, 

규제의 사후평가를 명시적으로 다룬 지침자료는 많지 않다. 이것 때문에 국제 규제개혁의제에서 

드러난 일반적인 회고적 검토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 존재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기관들이 

사용되어야 하는 평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준수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가이드와 매뉴얼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며, 그 결과 

모든 경우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표 5.2는 Prognos(2013)가 검토한 국가들과 관련된, 기준과 가이드, 그 구속력 개요뿐 

아니라 이것들을 담당하는 부문을 제공한다.  

법령 재고에 대한 대부분의 심사는 정보의무에서 유래된 (불필요하거나 불균형적인) 행정적 

부담을 식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소위 표준비용모형이나 이와 동등한 

변형을 활용한다(OECD, 2010c).9 그러나 이들 유형의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범위와 목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가들은 계획한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규제틀 성과 평가를 추진하지 않는다. 

과제 중 하나는 규제 시스템에 더 많은 실질적인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 행정적 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식별하는 것이다. 더욱이, 규제의 누적효과가 정부 

관심의 초점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McLaughlin and Willia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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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후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침의 종류(선정한 국가들의) 1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종합적인 

기준 

* HM 트레저리의 

 Magenta 북  (방

법론 매뉴얼, 구속

력 없음) 

* HM 트레저리의 

 그린 북 (옵션 평

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방법론 매뉴

얼) 

 

* 캐나다 정부를 

위한 평가 표준 

* 평가 기능에 

대한 지침(구속력 

있음) 

* SEVAL 평가 표준 

(구속력 없음) 
 

* 평가 표준 

(구속력 있음) 

 

매뉴얼/ 

핸드북 

* 더 나은 규제 프

레임워크 매뉴얼 

* 영국 정부 공무

원 의 실용적인 지

침 EPE 실행에 대

한 구속력 있는/없

는 정보를 포함한  

프로세스 핸드북 

* 부처 지침 

 

* 규제 제안 핸

드북 :  

성과 측정 및    

평가 계획 

 

* 규제에 대한) 

평가 정책의 평

가 사이클 선택

에 대한 규제 관

리 지침  

 

* 평가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연방 가이드라

인 없음 

* 연방 영향평가 매

뉴얼((SEVAL표준운

용)  

* 평가 조항의 어법 

설명서  

 

 

* 평가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연

방 가이드라인 

없음 

* 의회 위원회의 

평가 과제(2001/ 

2006)지만, 평가 

이행에 대한 기

준 없음 

* EU 활동 평가: 

방법론 부록을 

포함한 위원회 

서비스 프로세스 

핸드북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 

 * DGs의 특정 

핸드북  

 

담당 

부서 

HM 트레저리 및 

효과적인 규제 집

행부 또는 부처 

TBS-RAS 

SEVAL,  

연방 법무부  

 

의회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 또는 DGs 

사무국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평가 가이드라인 및 툴킷의 새로운 세트를 발표했다. 

이 내용은 다음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ec.europa.eu/smartregµlation/gµidelines/index en.htm. 이 표에 제공된 정보 

링크는 다음에서 나온다.https://www.gov.nk/govermnent/publications (영국); http://www.tbs-sct.gc.ca/pol/doc-

eng.aspx?id=l5024&sec (for Canada); https://www.bj.admin.ch/bj/de/home/staat/evaluation/materialien.html 

(스위스)http://ec.europa.eu/smart-regµlation/evaluation/index en.ht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 <경제와 지역 성장 기관>은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이행에 기초한 공공 행정의 평가 과제에 대한 지침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출처: Adapted from Prognos (2013), "Exper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x post evaluations: Good practice and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repor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Berlin,  

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 02 24 evaluation report.pdf? blob= 

publicationfile&v=2, p. 53.  

 

   갈수록 더, 행정적 부담 검토에 자원을 집중한 국가들은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할 대안을 

포함하여 폭넓은 규제준수비용을 평가 및 감축할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 방법론적 발전의 지원을 받아, OECD 회원국들은 규제 영향의 누적적 

속성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박스 5.14 참고). 그럼에도 투자와 혁신 프로세스와 

새로운 기술의 보급, 매출과 마진의 수준에 대해, 이득-위험 상충관계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측정의 영향평가에 관한한 종합적인 평가를 설계하고 수행할 정부의 잠재력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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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하다.  

 

박스 5.14. 규제영향 누적 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미국  

평가가 착수될 경우, 새로운 규제의 전체 영향은 단일 규제, 부문별 차원에서 

또는 모두 합쳐 추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 OMB의 규제정보관리실(OIRA)은 법에 의해 전 해에 통과된 새로운 

모든 "중요한" 규제의 예상 비용편익에 대해 의회에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OMB는 연방 규칙과 전체 문서 업무, 기관과 기관 프로그램 별, 

주요법별 연간 비용과 편익(양적 효과와 비양적 효과를 포함한) 추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2년에 OIRA는 기관들에 규칙의 누적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두 페이지의 

제안서를 발표했다(미국 정부, 2012a). 이 제안서는 2011년 EO 13563를 따른다. 이 

노력의 목표는 근거가 없고, 장황하거나, 과도한 요건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규제의 

순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지침에서 기관들에 조기협의 참여, 대중의 의견을 얻기 위해 

제안된 규칙 제정 정보 및 사전 주의사항에 대한 요청 사용, 비용편익 분석에서 

새로운 규제와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간 관계 검토,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고려된 

다수 규칙제정의 시기, 내용, 요건의 조정을 포함한 9단계를 행하도록 요구한다.  

200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관들이 비용과 편익 모두를 

추정하고 화폐화를 위해, OMB에 의에 검토된 주요 연방 규제의 연간 혜택 추정은 

합하여 미화 2170억 달러와 8630억 달러이며, 연간 추정 비용은 합하여 미화 57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 사이이다(미국 정부, 2014, p.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EU 법을 더 간소화하고 규제비용을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적합성 및 성과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유사한 활동을 

착수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b). 그럼에도 OMB 검토의 차이점이 현저하다. 

REFIT는 법적 토대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유럽의회에 해마다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검토 범위는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부담에 집중한다.  

2014년 6월에, 이 위원회는 REFIT 이행 진행에 대해 보고하고 간소화와 부담 

감축, 기존 법령의 폐지와 입법 절차에 계류 중인 제안 취소에 대한 다수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EC, 2013a; 2014). 지금까지 달성한 것은 2014년에만 미결 제안 

53개를 취소하고(2006년 이후 약 300개), 2006년 이후 13개 우선 분야에서 2006년 

이후 행정적 부담을 33% 감축하여 410억 유로를 절약했다.  

스위스는 2013년에 연방법령에 따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 규제비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완료했다. 이 검토는 연방 이원회의 주도하에 13개 주요 부문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 활동에서,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독일 RCM에 크게 영향을 받아 

소위 "규제 점검"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했다(SEC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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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4. 규제영향 누적 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미국 (계속) 

이 방법론은 투자와 금융비용뿐 아니라 직원과 장비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직접 

준수 비용을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평가 프로세스에서 핵심 단계는 주어진 규제나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때 기업들이 직면해야 하는 "행동 의무"의 식별이다. 관련 

규제 비용은 전체 총 비용과 "평소 비즈니스 비용"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것은 기업들이 규제가 없이 착수했을 활동을 설명하는 대체(반 사실적인) 

시나리오를 검토에 따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 평가활동에는 규제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꾸준히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방 위원회는 2014~2015 

기간 동안 30개가 넘는 간소화 조치를 확인했다.  

1. 참고:www.whitehouse.gov/omb/inforeg regpol reports congress. OMB에 대한 법적 의무는 <2000년 미국 규제 

알 권리 법> 안에 들어 있다.  

출처: US Government (2012a), "Cumulative Effects of Regulations", Memorandum by OMB-OlRA, March 20; US 

Government (2014), 2014 Draft Report to Congress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ashington D.C., p. I; European 

Commission (2015b), "What is REFIT",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refit/index en.htm (last 

update: 10/07/2015); European Commission (2013a),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REFIT): Results and Next 

Steps", COM(2013) 685 final of 2 October; European Commission (2014),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nune (REFIT): State of Play and Outlook", COM(2014) 368 final and SWD(2014) 192 final of 18 June; SECO 

(2013), Cout de la reglementation: le conseil federal approuve le rapport et presente des mesures damelioration, 

www.seco.admin.ch/aktuell/00277/01164/01980/index.html ?lang=fr&msg-id=51395, 13 December. 

 

평가방법 결합은 증거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호주와 

영국(UK.gov, 2013)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준수비용 변화 추정을 용이하게 하는 IT기반 도구를 

도입했다(박스 5.15 참고). 증거결과는 기업에 대한 비용의 다른 '첫 라운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더 정교한 설명 도구를 사용하여 보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이 산업 내 

기업들이 이 비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와 경쟁 증가, 가격 왜곡이나 시장접근 제한사항 

제거의 결과에 따른 다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 균형 모형에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의 수급 변화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계산이 가능한 일반 균형 

모형에 최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박스 5.15. 준수비용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비즈니스 비용 계산기 사용: 사례  

호주 컨설턴트사인 Allen Consulting Group은 국립건축코드(NCC) 개발 제안에 대한 

산업준수비용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모범사례 규정 사무실비즈니스 비용 

계산기>를 사용했다. NCC는 기존 건물 및 배관 기준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할 

것이다.  

비즈니스 비용 계산기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는 NCC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준수비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실무자를 위한 전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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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변경 비용, NCC는 기존 기준과 다른 기술 기준을 정할 경우  

 NCC 구매비용 

Allen Consulting Group은 각 주와 지역에 비용을 초래하는 실무자(건축자, 배관공, 

건축 측량사와 건축사) 수를 확인하기 위해 ABS 데이터를 사용했다. 전환 비용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와 지역별 명세서가 필요했다. 특별히, 

일부 국가는 성과 기반 배관 코드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국가 내 배관공들은 

다른 국가의 배관공보다 (성과 기반의) NCC에 따라 조정에 더 적은 시간이 

필요했다(5시간과 비교해 2시간).  

Allen Consulting Group은 모든 전문가와 상인에게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60% 

건축자와 80%의 건축사와 건축 측량사). 이 추정은 기존 건축 코드를 사용한 

전문가와 상인의 비율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이 근거이다.  

총 전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Allen Consulting group은 다음을 모두 곱했다.  

 각 국가의 전문가와 상인 수  

 NCC에 정통해지기 위해 필요한 비율  

 각 국가에서 NCC에 정통해지기 위해 추정한 필요한 평균 시간.  

이에 기초하여, Allen Consulting Group은 NCC로 이동하려면 추가 준수 비용으로 

1300만 달러가 들 것이었다.  

출처: Australian Productivity Conunission (PC) (2011), "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 

Research Report, Canberra, p. 118.  

(누적적) 준수비용을 규제환경 성과평가의 대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수 장점을 갖고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에 의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다수 

기준을 충족한다(2011:J.15):  

  인과 링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특정 과제가 특정 세트의 비용을 부과)  

  개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명확하다(다수 경우에 데이터 요구사항에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 명백해질 수 있다.  

  증거가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비용추정에 사용된 일부 데이터는 정량화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통찰과 주장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반면, 준수비용 계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름은 암시다. 규제비용계산은 규제등식의 비용 측면에 오로지 집중한다. 규제 개입에 

따른 이득은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접근법들은 (순)비용편익비율의 증거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 그 외에도, 준수비용 계산은 규제에 영향을 받은 "평균" 비즈니스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이런 이유로, 분명한 조사 정교화가 

있지 않은 한 분배효과를 해결하는 그들의 능력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사와 초점 

집단에서 종종 도출하기 때문에, 그 밖에도, 이 접근법들은 가능한 편견과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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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으로, 잘 정의된 상황에서, 명확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다음의 경우에 

준수비용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호주 생산성 위원회, 2011:J.17).  

  "상당한 수의 조직이 준수비용과 행정비용(및 자료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준수비용과 행정비용 부담은 규제의 총 비용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비용을 부과하는 활동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노동, 자재 및 기타 규제의 금융비용(개혁 전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거나, 신뢰성 

있게 추정될 수 있다.  

  영향 받는 기업들에 대한 준수비용 분포가 대칭적이며 '꼬리가 짧아서', 평균비용이 총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긴 꼬리는 규제가 일부 비즈니스에 불균형함을 

나타낸다".  

국내 규제환경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국가, 지역 또는 관할권에 걸친 규제, 

규제과정, 규제성과를 비교하는 데 있다(박스 5.16 참고).  

박스 5.16. 교차 국가규제 검토: 호주와 뉴질랜드 

2009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 안전에 대한 특정 초점의 비즈니스 규제 성과 

벤치마킹을 수행했다(호주 생산성 위원회, 2009). 평가는 더 큰 일관성을 성취하고 

규제중복을 감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없앨 필요에 대응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비즈니스 부담과 공동체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식품 안전 규제와 그 

집행을 개선할 기회를 확인했다. 중대한 규제부담이 국가에 걸쳐 남아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규제요건  

 주요 생산과 가공에 대한 호주 뉴질랜드 기준 코드에 따른 국가적 기준 개발의 

느린 진행  

 특정 식품의 위험 평가에 대한 국가 간 불일치  

몇 개 장소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규제 비용과 강도에서 호주의 지방 

의회와 뉴질랜드 영토 당국의 불일치 

뉴질랜드 식품 수출업자 규제와 비교한 호주 식품 수출업자에 대한 더 많은 비용과 

규제 중복 

국내 비교검토 또한 유익하다. 호주에서, 2010년 평가에서 국가와 준국가 관할권의 산업 

보건과 안전(OHS)에 대한 규제 요건과 관행의 차이를 확인했다. 결과 보고에서 정부가 

국가적 OHS 법을 향해 진행할 때 한 번에 국내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후속 노력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핵심 입법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ubmission to the OECD 2014 Regulatory Policy Questionnaire; Australian Productivity 

Conunission (2009), Performance Benchmarking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Business Regulation: Food Safety, 

Research Report, Canberra, www.pc.gov .au/inquiries/completed/re 

gulation-benchmarking-food-safety/report/food-safety-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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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6. 교차 국가 규제 검토: 호주와 뉴질랜드(계속)  

 몇 개 장소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규제 비용과 강도에서 호주의 지방 

의회와 뉴질랜드 영토 당국의 불일치  

 뉴질랜드 식품 수출업자 규제와 비교한 호주 식품 수출업자에 대한 더 많은 

비용과 규제 중복 

국내 비교검토 또한 유익하다. 호주에서, 2010년 평가에서 국가와 준국가 관할권의 산업 

보건과 안전(OHS)에 대한 규제 요건과 관행의 차이를 확인했다. 결과 보고에서 정부가 

국가적 OHS 법을 향해 진행할 때 한 번에 국내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후속 노력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핵심 입법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고적 검토가 목표로 하는 영향분석과 종류의 범위와 상관 없이 기술 부족으로 유익한 

평가에 대한 잠재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와 절차 요건 설정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높은 품질과 정책 관련 산출물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최소 기준과 

품질 감시를 확립하고 평가자들과 데스크 관료가 평가를 설계, 관리, 시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박스 5.17 참고).  

 

박스 5.17. 평가자에 대한 역량 구축과 지원 제공: 캐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캐나다에서, <TBS 규제업무 부문>에서 연방부처와 기관 전체의 평가 기술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다수 조치를 발의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대학에 의한 핵심 교과과정 개발, "규제성과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이 특징임.  

 규제 전문지식 센터(CORE) 설립, 비용편익분석, 리스크 평가, 성과 측정 및 규제 

평가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평가 우수성 센터(CEE) 설립, 평가 계획과 이행의 안내데스크 기구 역할을 함. 

여기에는 평가 이행과 활용에 대한 담당 부처와 기관의 지원과 특히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통해 평가기법의 추가 개발 추진 지원이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스마트 규제 전략의 틀 내에서 사무총장에 의해 중앙 

지원과 조정이 보장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a). 후자는 지침을 발표하고, 사내 

교육을 제공하고 전용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한다. 사무총장은 EC 평가 활동과 

성과를 감독하고, 좋은 규제관행을 추진, 모니터,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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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17. 평가자에 대한 역량 구축과 지원 제공: 캐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계속)  

평가부서는 거의 모든 총국 안에 있다.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몇몇 "평가 

네트워크"가 업무 중이다(예를 들어 연구정책이나 지역정책과 관련된).  

스위스에서도, 연방 행정부 내에 이행과 지원을 위한 중앙통제기구가 없다는 

사실에도, 경험과 전문지식이 비공식 "평가 네트워크" 덕분에 공유된다. 이 

네트워크는 1995년 이후 존재하며, 평가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정하여, 각종 기관의 약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1. www.bj.admin.ch/bj/de/home/staat/evaluation/netzwerk evaluation.html.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a), "Evaluation", Better Regulation, htto://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index en.htm (last update 11/08/2015);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Prognos 

(2013), "Exper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x post evaluations: Good practice and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repor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Berlin, 

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 02 24 evaluation report.pelf? 

blob=publicationfile&v=2.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공공협의는 자료수집a)과 내린 가정 및 활용된 방법론 검증b)과 같은 참여단계뿐 아니라, 

규제개입의 전체 주기 동안 활용되는 기본적인 관행이다. 규제가 준비되면, 구조화된 대화와 

통신이 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행 중인 정교화에 대한 병목 현상과 개입 확인에 매우 

중요하다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통신은 규제기관의 실행에 필수적이다. 특히, 준수 비용 

최소화와 의도하지 않은 가능한 영향 해결에 필수적이다.  

몇몇 OECD 회원국에서 절차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공공 협의 

준비를 채택했다. 그러나 규제 사후평가 적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구조화된 기준에 체계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그들이 추구하는 입력 유형은 각 평가 활동의 특정 필요에 맞도록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박스 5.18 참고).  

 



 

230 

박스 5 .18. 이해관계자의 사후평가 참여 

다수 정부에서 시민들과 비즈니스 업계를 특별히 부담스럽고 성가신 의무를 

비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이 접근법은 행정과 규제 

간소화에 대한 측정을 유도하고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부담 감축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용된다. 이탈리아 행정혁신부는 시민과 기업, 그들의 협회를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협의인 "Burocrazia: diamoci 

un taglio!"("관료주의를 줄이자")를 시작했다 (이탈리아 정부, 2014).1 이전 시도와는 

달리, 모든 잠재적 이해관계자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OECD, 2010d; 2013a). 

마찬가지로, 영국은 폐지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기존 법과 규제에 대해 널리 

대중의 피드백을 구하는 "불필요한 요식 과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국무조정실, 

2015). 이 사이트에는 첫 주에 6000개의 의견과 제안이 접수되었다. 참여자에게 묻는 

주요 질문은 "귀하의 회사나 조직을 가능한 한 간소화하여 운영하려면 어떤 규제를 

제거 또는 변경해야 합니까? "이다.  

몇몇 정부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공개 협의를 위해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웹 

포털을 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민 온라인 청원 및 토론 포털>(e.people 

2015)에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 시민 청원 

서비스, 시민 제안 서비스 및 정책 토론에 대한 비즈니스 절차를 표준화했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RRC)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자체 플랫폼(규제개혁위원회 

웹사이트)을 만들었다. 이것은 온라인 시스템에는 규제 검토에서 등록, 개혁 과제 

관리, 규제 정보 접근까지 전체 규제개혁과정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목표가 잠재 규칙과 기존 규칙에 대해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각 참여자는 그 자신의 개인 "제안 계정"이 있고, 그의 제안 중 하나가 

실제로 규제법으로 전환되면 그 제안자는 상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는 평가에 대한 사용자 중심 접근법 활용에 대한 좋은 관행을 갖고 있다. 

덴마크 소비자 당국에 의해 수행된 평가에서 수많은 기업이 문제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일부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규제에 대한 지식 부족; 규제요건에 

관한 오해와 의심; 일부 경우에는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준수가 불균형한 행정부담을 

지움에 따른 규제 미준수 의도.  

당국은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 중심 혁신 원칙과 방법론에 

의존하는, 소위 <부담 헌터> 기술을 사용했다. 비즈니스 규제에 대한 기업 경험과 

어떻게 이 성가신 부담을 감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비즈니스 규제 재고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유 

받고 있다. 목표는 규제 철폐가 아닌 더 스마트한 비즈니스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HLG, 2012, pp. 50-51).  

스위스에서, 사전 의회 단계는 연방 의사결정에 중요하며, 특히 "국민투표 

불확실성" 때문에 중요하다. 가능한 한 이 프로세스 말에 개입하면, 이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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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의회에서 채택한 결정을 반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와 철저한 평가를 기준으로 타협에 도달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이다.  

원외 전문가 위원회는 연방에 의해 설립된, 정부와 행정부를 대신하여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기구이다(Kloti et al., 2004; Ledermann, 2014). 이와 같이, 이 

기구들은 다양한 정책 분야의 계획, 입법, 모니터링, 이해 기능들을 수행한다. 회원 

자격은 합성이며, "전문가" 개념은 널리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 대표자들을 위해 정책과 입법 토론을 입력하고 공식 평가의 다원주의적 

특성에 직접 기여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을 구성한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EO 13610는 "회고적 분석에 대한 대중참여" 

원칙 이행의 최근 예이다(미국 정부, 2012b). 이 명령은 대중을 기관들이 기존 규제가 

여전히 정당한지와 이 규제가 신기술 발전을 포함한 변화된 환경 측면에서 

수정되거나 간소화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권유한다.  

1. semplifica italia에 대한 링크는 못쓰게 되었다.  

출처: Government of Italy (YEAR),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www.magellanopa.it/semplificare/; OECD 

(2010d), "Modernis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A Study on Italy", OECD, Paris, 

www.funzionepubblica.gov.it/media/602077 /modernising public administration.pdf; OECD (2013a), Better Regulation 

in Europe: Italy 2012: Revised edition, Jun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l/dx.doi.org(l0.1787/9789264204454-en; Cabinet Office (2015), "The Red Tape Challenge Reports on Progress, 

www.redtapechallenge.cabinetoffice.gov.uk/home/index/ (last accessed July 2015); e.people (2015),"The people's voice 

is the voice of heaven", www.epeople.go.kr/jsp/user/on/eng/introOl.jsp, (last accessed July 2015);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ebsite, "Greetings", https://www.better.go.kr/fzeng.page.Greetings.laf (last accessed July 2015); High Level 

Group (HLG) on Better Regulation (2012), "Working Group: Ex post Evaluation", Final report, 

http://ec.europa.eu/smart-regµlation/impact/docs/wg3 report ex post evaluation en.pdf; Kloti, U. et al. (2004), Handbook 

of Swiss Politics, Neue Zurcher Zeitung Publishing; Ledermann, S. (2014), "Evidenz und Expertise im 

vorparlamentarischen Gesetzgebungsprozess: Die Rolle von Verwaltung und extemen Experten", in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0/3, pp. 453-485; US Government (2012b),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 

Executive Order 13610 of May 10, 2012, Federal Register, Vol. 77/93. 

의회 활동에 영향력 행사 

입법 의회는 담당 행정부와, 점점 더, 위원회를 이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 

사후평가를 그들 스스로 수행한다. 수행된 분석 범위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조직은 OECD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전담 평가부서를 만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부 연구기구, 도서관, 위원회 활동에 의존하면서 더 느슨하고 유연한 조직 

배치를 선택했다.  

의회의 평가기능은 책임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IPU, 2007). 그럼에도, 직원과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규제의 완벽한 회고적 검토를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의회 

평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의 경제적 중요성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평가의 실질적 헌법 지위는 거의 자연스럽게 

평가기능에서 의회의 강력한 참여와 리더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스위스가 이런 

경우이다(OECD, 2012b). 다른 입법 의회는 종합적인 평가 기능을 활용한다. 박스 5.19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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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영국, 미국에서 수집된 경험을 제시한다.  

박스 5 .19. 국회에 의한 사후평가: 벨기에, 영국, 미국  

벨기에에서 입법 모니터링을 위한 의회 위원회는 최소 3년간 제정된 법의 평가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가능한 이행 어려움(복잡성, 함정, 앞뒤가 맞지 않음, 모호함, 

모순 때문에)을 파악하여 그 법이 초기 목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요청은 이해관계자(이행 법을 담당한 모든 행정부, 법 집행을 담당한 모든 행정부,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 대리인과 상원 의원) 다수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는 또한 법률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파기 법원과 

재판소 보고서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판결 파기와 곤란에 대한 재판소는 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충돌한다. 

영국 의회에서, 모든 법은 극히 소수에 의한 세부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2008년 이후 사후입법 정밀조사를 위해 위원회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사후평가는 

상하 양원 도서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2002년 이후는, 정밀조사와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지정된 <정밀조사 부서>에 의해 수행된다(영국 의회 웹사이트). 최대 

20명의 실력 있는 직원까지, 이 부서는 정치적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위원회 위원장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이 부서는 분석 목적의 기본 출처를 제시하는 브리핑을 위원회에 먼저 제공함으로써 

입법 정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이 브리핑으로 위원회는 완전하고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경우가 이러하면, 이 부서는 지정된 

위원회 직원과 함께, 위원회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이 부서는 청문회 조직, 인터뷰뿐만 아니라 영향 받는 당사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협의를 지원하고, 직접 통계 또는 금융 정보도 제공한다.  

사후평가의 한 주요 분야는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에 대해 자금을 

사용하고, 무엇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회와 대중에게 

요점을 알려주는 부처별 연간 보고서와 관련된다. 이 보고서의 정밀조사는 <정밀조사 

부서>와 협력하는 부처별 특별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의회예산국(CBO 웹사이트)은 미국 의회에 연방 예산이 적용되는 넓은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 예산 결정과 의회 예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추정을 

지원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치우치지 않은, 적시의 분석을 제공한다. CBO는 1974년 

법에 의해 설립된 상임 조직으로 현재 약 25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경제학자와 공공 정책 분석자들이다).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은 공동으로 두 

예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CBO 국장을 임명한다.  

무엇보다 CBO는 비용 추정과 기준 예산 계획을 발표하고, 입법 조치가 예산 

결의안에 의해 정해진 지출 및 수입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위 "제정 

법률에 대한 점수 기록" 보고서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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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K Parliament website, "Scrutiny Unit", www.parliament.uk/scmtiny (last accessed July 2015); CEO website, 

www.cbo.gov/ (last accessed July 2015);_0ECD (2012b), Evalu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ase of the Chilean Chamber of Depu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lO. l 787 /9789264176263-en, 

p. 3 lff and Annex B. 

 

최소 기준과 품질 감독 보장  

사전 영향평가 체계에 도입된 장치를 모방하여, 다수 국가가 사전 영향평가의 품질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취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 형태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것은 "감독 기능"에 다단계와 다수 행위자가 포함되는 

특성인 것 같다. 이러한 기능은 품질 기준 요건 중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박스 5.20 참고).    

평가감독 기능을 구성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 세트는 통제를 행사하는 (어느 정도) 

독립기구와 관련된다(박스 5.20 참고). 이런 측면에서 감독기구에 정해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평가들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RIA에 대한 것보다 

사후평가 정밀조사와 관련이 적다(Prognos, 2013). 품질 감독은 대조적으로 확실히 평가 토론이 

더 폭넓게 최대한 정보가 제공된 기준의 뒷받침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박스 5.20. 규제검토 품질 정밀조사: 네덜란드와 영국  

네덜란드에는 3대 감독 기구가 존재한다.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제안을 평가하는 영향평가위원회(Commissie voor Effecttoetsing , CET), 비즈니스와 

시민들에 대한 규제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불만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규제 검토와 

불만처리 기구인 행정적 부담 자문위원회(Adviescollege Toetsing Admnistratieve Lasten, 

ACTAL), 많은 국가의 감사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네덜란드 감사원(Algemene 

Rekenkamer, NCA)이 있다.  

ACTAL의 검토 과제가 부처들이 감시견이 되어, 지속적으로 규제 부담에 대한 

검사를 적용하는 선택적 샘플링 및 테스트에 의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2011년에 다시 방문했다. ACT AL은 또한 

비즈니스 부문의 불만사항도 조사한다(ACT AL 웹사이트).  

영국에서 사후 입법 정밀조사(PLS)의 품질 보장은 의회의 책임이다. PLS 제안서를 

검토한 후 후자는 더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지 또는 아웃소싱할 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국가회계국(NAO)은 규제의 회고적 검토에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효과적인 

규제 집행>과 부분적으로 협력하여 평가 기법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종종 

수행한다(BRE 웹사이트). 그 밖에도 NAO는 영향평가의 품질과 유효성에 대한 연간 

평가를 하여, "자금에 합당한 가치" 기준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행정적 부담 감축 

프로그램의 달성에 대해서도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한다(국가회계국 웹사이트). 이 

보고서는 규제 부담의 비즈니스 인지와 부담 감축을 위한 부처별 이니셔티브의 영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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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량화된 진행 모두에 집중한다.  

출처: ACTAL website, www.actal.nl/ (last accessed July 2015); Better Regulation Executive (ERE) website, 

https ://www.gov.uk/ government/ groups/better-re gµlation-executive ( accessed July 2015); National Audit Office 

website, www.nao.org.uk/about-us/our-work/ (accessed July 2015).  

 

평가 조사결과 발표 및 전달  

평가 보고서와 발표와 조사결과 전달은 평가기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요소는 포용성 

원칙을 지속하여(즉,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과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함), 

그에 따라 개방성을 보장한다(즉,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반응적인 규제 

과정을 허용한다).  

사후평가 보고서 발표는 대다수 OECD 회원국에 널리 퍼진 관행이다.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를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표한다(박스 5.21 참고).  

 

 

박스 5.21. 단일 포털에 평가 보고서 발표: 캐나다와 스위스 

스위스의 ARAMIS 정보 체계에는 스위스 연방 행정부의 연구, 개발,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조정 강화와 투명성 확립뿐 아니라 스위스 연방이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계획이다. 정보가 정부나 의회에 의해 표명되거나 근거가 제공된 결정에 의해서만 

발표되지는 않는다. ARAMIS에는 검색 엔진이 있다. 스위스 연방 행정부에 의한 더 많은 

연구 보고서가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연방 의회 웹사이트).  

캐나다는 또한 정부 전체에서 완료한 감사, 평가, 유사 연구에 대한 단독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온라인 감사 및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에서 국회의원, 부처, 캐나다 사람들이 연방 부처 전체에서 

유사한 연구를 찾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The Federal Council (2015), "ARAMIS information system", www.aramis.admin.ch/ (last update 7 July 2015); The 

Federal Council website, "Studies",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studies.html?lang=en (last 

modification 10 April 2015); Treasury Board of Canada (2014), "Audit and Evaluation Database", 

www.tbs-sct.gc.ca/aedb-bdve/homeaccueil-eng.aspx (last modified 2 May 2014).  

 

맺음말 및 고려할 쟁점사항  

중요한 규제정책 내 규제 개입에 대한 사후평가 위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사후평가는 

규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널리 간주된다. 게다가, 

정부는 일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각종 형태와 범위뿐 아니라 도구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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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행은 사후평가가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시험대로 여전히 간주될 

때가 많으며, 그에 따라 조사결과가 의심스럽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정책주기 내에서 

오히려 필수불가결한 교두보로 더 확고하게 회고적 분석에 깊숙이 내장되어야 하는 정부가 

상실한 기회이다.  

OECD 회원국 중 실제로 이 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당장 전담할 

사후평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거의 없다. 특히, 정책규제의 기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발생했는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해법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그 밖에도 정부는 부문별 규제영향을 조사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점점 더 폭넓은 경제,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환경보호, 직장 내 안전 등의 분야에서의 

공공 리스크 관리의 경우 더욱 그렇다(OECD, 2010e). OECD 회원국에서 더 빈번한 관행은 규제 

부담에 대해 오직 부분적인 사후평가에 집중하는 것이다(OECD, 2013b; HLG, 2012).  

이런 배경 하에, 성과가 좋은 사후평가체계를 주류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핵심 원칙과 우수 관행을 종합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력의 우선순위 설정과 순서지정. 정치적, 기술적 과제 때문에, 수년 전에 규제된 것에 대해 

회고적인 빛을 비출지라도, 평가는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희소한) 자원 배정의 효율성과 너무 포함하는 범위가 큰 활동에 따른 잠재적 "평가 피로"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순서지정을 의미한다. 협의는 우선순위 설정을 크게 

뒷받침한다. 중요한 검토인 부문별 규제의 개별 평가 결합은 규제 개입의 성과 중심 특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 노력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정책 사이클에 평가 계획하기 및 포함하기.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고적 

분석은 모든 기준에서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회고적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제 이니셔티브가 채택될 수 없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연결고리가 사전 및 사후 단계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립되고, 규제영향 분석과정에 내장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수 OECD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간결하게 설명된다. 완벽하게 준수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자원을 다시 배정하고, 

사후평가의 상대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중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계획된 평가일정은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식평가활동 구성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제고. 개별 규제의 영향에 대한 증분식 평가에서 벗어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전체 일관성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여기에는 

다른 정책도구와 함께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폭넓은 규제영향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목표를 정한 깊이 있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리스크 규제를 평가할 때 투자 흐름, 혁신, 기술 패턴에 대한 영향이 소비자 복지와 공공 

보호 변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 기능" 창안 추진. 사후평가는 정책결정정보를 알리는 구조화되고 다수 행위자 과정의 

필수 부분이어야 한다. 평가를 수행을 책임진 특정 단일 실체에 대해 활동을 집중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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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이클의 각종 단계에 개입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포함하는 다원적 평가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평가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과 행정역량 구축하기. 이것은 평가에 대해 

구속력 있고 상세한 절차와 방법론적 가이드라인 발표를 포함하여, 각종 전선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엄격하고 균일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수집 경로를 요약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분석하기 위해 뚜렷한 기법을 제공하고, 행정적 부담과 직접 준수비용을 

넘는 (누적되고 더 복잡한) 영향을 평가하여 비교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설명해야 한다. 용이한 

정보 공유와 "우수 관행 도서관" 구축에 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위해 품질 기준 확립은 

제도적 학습을 더 촉진할 수 있다. 조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의 조정 및 감독 기구는 평가부서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우수관행을 주류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가 이니셔티브의 효율적인 

통합을 보장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활용. 효과적인 협의는 검토가 공개적으로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평가를 위해 여러 행위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종합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에는 시민 사회와 민간부문 대표 및 시민들뿐 

아니라 기관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들은 개혁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실제 검토과정 중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평소 협의 절차에 반응을 잘 하지 

않은 규제의 최종 사용자 또한 사전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무 보장. 회고적 분석은, 검토의 공개 소통을 촉진하고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개방되고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적시 발표가 중요하다. 평가 

보고서는 검토를 포함한 전체 입법 사이클을 포착하기 위해 관련 IAs(및 같은 포털에 발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능 성과의 정기적인 평가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의회는 평가에 대한 집행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들과 우수 관행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규제의 사후평가는 국가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규제의 사후평가는 규제기관의 책무를 가속할 뿐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는 규제 개입과 공공 서비스 전달의 유효성, 효율성, 일관성을 상당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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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Coglianese (2012, p. 12)는 새로 도입된 속도 제한(ROI)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만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운전자의 예를 언급한다.  

2. 같은 예에 따르면, 낮아진 속도 제한에서도, 사고 수는 변화가 없거나 증가할 수 있다. 새로운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주요 매력의 완전히 관련 없는 오프닝 때문에 교통 혼잡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Coglianese, 2012, p. 12).  

3. Coglianese (2012, p. 12)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안전 규제의 기초가 되는 최종적인 관심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예를 이어간다. 오히려 사고는 재산 손상, 부상, 사망의 최종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전조이다. 사고가 같은 비율 또는 심지어는 증가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이 사고들에 의해 유발된 재산 손상이나 부상 또는 사망은 덜 심각해질 수 있다(안전 공학 

규제 등으로 인해).   

4. 이 논문은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또는 "개입 이론"으로 말할 때가 많다.  

개입 이론은 프로그램에서 최종 결과까지의 인과 경로에서 "마이크로 단계 또는 연계" 모형으로 

정의된다 (Rogers et al, 2000, p. 10). 참고: Chen (1990); and Vedung (1997).  

5. 권고사항 8과 6을 각각 추가 (OECD, 2012a, pp. 15; 13).  

6. 이 섹션은 Allio 및 Renda (2010, pp. 99-105), OECD에서 도출된다 (2012b, pp. 15-23).  

7. 이러한 기준 개발을 위해 가능한 근거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합동위원회, 1994)이다. 합동 

위원회는 "효용", "타당성", "재산", "정확성"을 기준의 주요 범주로 열거한다.  

8. 추가적인 최신 통계 정보는 현재 OECD 사무국에서 수집하고 있다. 통계와 차트의 수정은 진행 

중인 조사 결과의 유용성이 적용된다.  

9. 이 주제에 대한 OECD 업무는 다음에서 입수 가능하다. www.oecd.org/gov/regulatory-

policy/administrative-simplification.htm. 표준비용모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www.administrative-burdens.com/. 

10. 참고:  https://rbm.obpr.gov.au/. 

11. 그럼에도 검토에 대해 간소화 조치가 한층 더 이행되고 개혁이 규제의 유익한 측면을 변하지 

않게 하면, 준수 비용 감축이 사회에 순이득을 낳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2. 준수 비용 접근법은 SCM과 함께 이런 중요한 점을 공유한다. 이 후자의 방법론과 관련된 

과제의 검토는 Allio 및 Renda (2010); Torriti (2007)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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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A1.  

중앙 정부 차원의 사후 규제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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